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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정부들이�지역�주민들의�변화하는�요구를�충족하기�위해�노력함에�따라�

최근�몇�년�동안�지방정부의�책임성에�대한�개념이�점점�더�많은�관심을�받고�있다.�

책임성�확보는�조직�성과와�공공�신뢰를�향상시키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조

직�내�책임성의�강화는�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며,�이는�결국�조직의�전반적인�성

과와�효율성을�증진시킨다.�책임성은�단순히�오류를�감지하고�수정하는�것을�넘어

서,�조직의�목표와�가치에�부합하는�행동을�장려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한다.�이

러한�맥락에서�책임성의�강화는�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을�위한�필수적인�요소로�

간주된다.�효과적인�책임성�메커니즘을�이해하고�구현하는�것이�중요해지고�있는�

이�시점에서�지방정부의�책임성을�조직관리�차원에서�살펴본�본�연구는�의미가�있다.

본�연구는�지방�정부�내�책임성의�다면적인�성격을�탐구하고�있으며,�특히�조직�

관리�관점에서�책임성을�확보하기�위한�다차원적인�수단에�초점을�맞춘다.�또한�조

직관리�정책에서�책임성�확보를�위한�새로운�설계를�위하여�책임성�인식�분석에서

부터�해외�사례�검토�등에�이르기까지�방대한�작업을�하였다.�이는�정책수단과�거

버넌스�차원의�이론적�근거에�의하여�뒷받침되고�있어�학술적으로나�실무적으로도�

매우�의미�있는�성과라고�할�수�있다.

본�보고서는�강영주�연구위원의�책임�하에�박해육�선임연구위원과�김지수�연구위

원이�참여하였다.�모든�연구진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고서�작성과�관련하여�처음

부터�끝까지�꼼꼼하게�검토해�주시고�유익한�의견을�제시해�주신�원내�연심회�위원

들과�외부�자문위원들께�감사의�말씀을�전한다.�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

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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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권한대행�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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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영역에서의�책임성�문제를�논의하고�있다.�

중앙정부의�권한을�지방정부에�이양하겠다는�논의는�계속되어�왔으나�최근�들어�더

욱�활발해지고�있다.�이는�지자체�조직관리�영역에서도�마찬가지이다.�따라서�현재

의�책임성�확보�제도가�적정한지를�살펴보고,�보완할�부분에�대해서는�재설계가�필

요한�시점이다.

본�연구에서�주장하는�바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영역에서도�책임성�개념의�확

대가�필요하며�기존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를�주축으로�하는�계층제·법적�

거버넌스뿐만�아니라�자체적인�거버넌스�즉,�지방의회와�주민까지�포함한�네트워크�

거버넌스도�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우선�지자체�조직관리와�책임성,�

수단�설계에�관한�이론을�살펴보았다(2장).�그리고�국내외�사례�검토와�책임성�인

식�분석에�근거하여�각각의�거버넌스별로�타당성�있는�책임성�확보�수단을�제시하

였다(3,4장).�마지막으로는�각각의�수단들이�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성과에�영

향을�미치는�조건(맥락)을�검토하여�이를�반영한�수단�설계�방식과�장단기�실행방

안을�제시하였다(5장).�

각�거버넌스에서�작동되는�다양한�책임성�확보�수단들이�필요한�만큼�각�수단들

을�결핍과�과잉의�문제가�나타나지�않도록�균형과�조화의�원리에�기반하여�설계하

는�것이�중요하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각�수단들을�거버넌스와�정책�과정에�따

라�구분하여�체계적으로�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관계를�주축으로�하는�계층제(법적)�거버넌스에서는�조

직관리의�비용이�국가�전체에�있음을�인식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국가�차원의�총

체적�합리성(도구적�합리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설계하였다.�각�정책�과정별로�

다음과�같은�책임성�확보�수단의�개선�또는�신규�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정책기

획단계에서는�기준인건비제�패널티�부여�시�복수�기준�적용,�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준수�의무�규정�도입�및�인력�증원시�인건비�추계�내용�필수�포함�내용�구체화,�정

기적�사무재평가�사업�도입�등의�내용을�제시하였다.�정책집행단계에서는�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집행�모니터링,�사무재평가�모니터링,�주민민원�상시�모니터링,�사무

요 약



재평가�모니터링�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는�지자체�조직관

리�공시�지표�개선,�지자체조직관리정보공유�시스템�마련�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

지자체와�지방의회,�주민과의�관계를�주축으로�하는�네트워크�거버넌스에서는�조

직관리의�편익이�지역�주민에게�고루�돌아갈�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지자체�차

원의�국지적�합리성(합의적�합리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설계하였다.�정책�과정�

별로�아래와�같은�책임성�확보�수단의�개선�또는�신규�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정

책기획단계에서는�조직관리위원회�지역�주민�포함,�민관합동�조직진단반�지역�주민�

포함,�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시민의견�청취,� 지자체�조직진단시�시민의견,� 청취,�

시민�조직진단�의뢰�제도,�시민참여조직진단�운영�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정책집

행단계에서는�주민민원�상시�모니터링,�민원�빅데이터�수집�및�분석에�기반한�조직

설계기법�마련�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는�지방의회�행정감

사에�주민모니터링단�참여,�독립적인�감사기구의�조직관리통제,�전문평가위원회�운

영,�시민배심원들의�평가�참여�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

이와�같이�제시된�수단들이�모든�지자체에서�모두�다�잘�작동되기는�어렵다.�각�

지자체의�맥락에�따라�실효성�여부가�달라질�것이다.�맥락에�따라�조직관리�거버넌

스�참여자들�간의�상호작용�방식이�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따라서,�지자체�조직

관리�거버넌스�참여자들의�동기와�전략�스펙트럼을�분석하였다.�이들은�각기�지자

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혹은�조직건전성�확보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고�또

한�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음을�확인하였다.�이를�고려한�수단�조합의�방향은�

각�주체에�대하여�책임성의�결핍�또는�과잉이�일어나지�않도록�견제와�균형의�원리

에�따라서�설계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각�수단의�조합은�지자체마다�다르게�나

타날�수�있다.�각�지자체의�상황이�다른�만큼�각기�다른�수단의�조합이�나타나�진보

과정을�거치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장단기�실행방안을�제시하였다.�우선�책임성�확보�수단의�제도�설계�

및�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표준조례안�마련�등�자치입법�설계�방안,�기구정원�규

정�개선�방안,�기타�법규�제개정�방안�디지털�플랫폼을�통한�정보�공유�및�주민�참

여�방안�등이�그것이다.�장기적으로는�사회적�인식�전환이�필요한만큼�이를�위해서



는�각�지자체가�조직건건성에�관한�조직학습을�하여야�하며,�공무원�교육,�시민�교

육,�청소년�교육�등을�통해�이를�촉진하여야�할�것을�제안하였다.

이같은�제도적�보완�노력은�궁극적으로�지방의�권한�확대의�안전판으로�작용하여�

부작용을�최소화하는�지방분권�실현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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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현재�수준을�짚어보고�실효성�

있는�책임성�확보�수단�설계�방안을�제시하는�것이�목적이다.�정부�활동의�책임성�확

보의�중요성은�민주주의�사회에서�아주�오랫동안�그리고�중요하게�항상�다루어지고�있

는�주제이다.�그러나�환경이�변함에�따라�책임성을�바라보는�시각이�달라질�수�있으며�

따라서�책임성을�확보해나가는�수단의�적정성을�판단하는�기준에�대해서도�새롭게�논

의되어야�한다.

지방분권이�확대되어�감에�따라�지자체�조직관리의�자율성�확대에�대한�요구와�필요

성이�증가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는�인구�감소,�기후�위기,�팬데믹�발생�등�급변하는�

글로벌�환경에�직면하면서도�지역주민의�질�높은�공공서비스�요구에�부응해야�하는�상

황에�처해�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유연한�대응이�요구되므로�효율적�조직�운영

이�필요한�상황이다.

그러나�자율성의�확대는�반드시�책임성의�확보와�동시에�논의되어야�한다.�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높지�않은�상황에서�조직관리�비용을�자체적으로�부담하지�않게�된다면�

이는�공유지의�비극으로�나아가게�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1)

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자율성�제고와�책임성�확보라는�두�가지�목표�달성을�위해�

보다�실효성�있는�책임성�확보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현재까지�여러�각도에서�책

임성�확보�수단�논의는�있었으나�급변하는�행정�환경의�맥락�속에서�각각의�수단들이�

얼마만큼�실효성�있게�작동할지에�관한�논의는�여전히�미흡하다.�따라서�본�연구에서

는�지자체�조직관리�영역에서�작동하는�주요�책임성�확보�수단들을�도출하고�실효성�

있는�설계�방안을�제시하는�것이�목적이다.

1)�또한�파킨슨의�법칙에�따르면,�조직은�이를�통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는�한�지속적으로�그�규

모를�키워나가게�되어�있다고�한다.

서론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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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1.�연구의�범위

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실태를�분석하고�실효성�

있는�책임성�확보�수단�설계�방안을�제시하는�것이�목적이므로�다음과�같은�세�가지�

연구�문제를�제시할�수�있다.�

첫째,�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은�현재�충분한가?

� ∙ 수단은�어떻게�분류될�수�있는가?
� ∙ 수단의�다양화가�필요한가?
둘째,�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재설계�방향은�무엇인가?

� ∙ 현재�수단에서�보완할�점은�무엇이며,�어떤�새로운�수단이�도입되어야�하는가?
� ∙ 최적�수단의�조합은�어떠해야�하는가?
셋째,�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실효성을�어떻게�확보할�수�있는가?

� ∙ 각�수단이�실효성�있게�작동하기�위한�요인은�무엇인가?
� ∙ 각�수단이�실효성�있게�작동하기�위한�관리�및�제도화�방안�등�장단기�실행�방안은�
무엇인가?

본�연구의�연구�대상은�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정책에서�책임성�확보�수단(제도)이

다.�우리나라에서�현재�법령�또는�조례�등에�근거하여�운영되는�지자체�조직관리�책임

성�확보�수단(제도)이�우선적으로�분석의�대상이�된다.2)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정책

의�주된�결정자는�중앙정부(행정안전부)이며,�지방자치단체는�조직관리�정책의�결정

자이자�집행자라고�할�수�있다.�따라서�연구의�공간적�범위는�우리나라�지자체�조직관

리�정책이�시행되는�전국�지자체를�아우르게�된다.

앞에서�제시한�연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절차를�거치게�될�것이

다.�첫�번째�연구�문제인�‘지방자치단체�책임성�확보�수단은�현재�충분한가?’는�제3

장에서,��두�번째�연구�문제인�‘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재설계�방

2)�다른�나라에서�운영되는�정부�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역시�검토�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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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무엇인가?’는�제4장의�연구�내용을�토대로�해결하고자�한다.�세�번째�연구�문제

인�‘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실효성을�어떻게�확보할�수�있는가?’

에�관해서는�제5장에서�다룰�것이다.�각�단계별�연구�절차와�연구�내용은�아래의�<표�

1-1>에�요약하여�제시하였다.

우선�2장에서�다루게�될�이론적�논의이다.�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에�관한�논의,�책

임성의�개념과�유형화에�관한�논의,�그리고�수단�연구에서�다루는�수단�유형화�논의와�

수단�조합에�관한�논의,�제도�설계에서�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이론적�실

증적�논의를�짚어보고자�한다.�

3장에서는�제도�및�운영�현황을�제시한다.�지자체�조직관리�정책을�다룬�법제도에

서�책임성�확보�수단에�관한�내용을�분석하고�실제로�어떻게�운영되는지에�관해서�살

펴볼�것이다.�

4장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재설계�파트이다.�국내외�유사제도�

분석을�통해�기존의�조직관리�수단을�보완할�수�있는�수단들을�도출해본다.�그리고�지

자체�조직관리�책임성�인식을�분석하여�정책�목표를�도출해보고�도출한�수단과의�부합

성�검토를�통해�수단의�타당성을�살펴본다.

5장은�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실효성�제고�방안이다.�책임성�확보�성

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방안을�제시하는�파트이다.�책임

성�확보�수단이�실효성이�있으려면�각�행위자들의�동기에�부합하여�실제로�작동되는�

규칙을�설계하는�것이�핵심이다.�즉,�여러�행위자들�간의�거버넌스가�잘�작동하기�위

해�필요한�조건-맥락-들을�발굴하고�이를�제도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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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연구�내용

연구 내용

l 이론적 논의 (제2장)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에 대한 논의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논의
 -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논의

l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제3장)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 거버넌스별・정책 과정 단계별 책임성 확보 수단 분류
 - 현재 수단의 충분성 평가

l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재설계 (제4장)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정책의 책임성 확보 수단 도출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정책의 책임성 인식 다양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정책의 목표 다양성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 수단의 타당성 검토

l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5장)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분석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 실행 방안 도출

� � �

2.�연구의�방법

본�연구에서는�각각의�연구�내용별로�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적용하고자�한다.�지

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설계�방안�도출을�위하여�미시적�차원에서의�분석과�

거시적�차원에서의�분석이�동시에�적용될�필요가�있다.�앞에서�제시한�연구�내용별�연

구�방법은�아래� <표� 1-2>에서�제시한�바와�같다.

우선,�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재설계�연구를�위해서는�문헌분석,�데이터�

분석,�국내외�사례분석�방법이�적용될�것인데,�일본,�독일�등�여러�해외�국가들의�사

례를�분석해보고자�한다.�물론�각�나라는�분권�관련�제도가�상이하지만�오히려�다양한�

분권�수준에서의�각�정책관련자들의�관계가�어떻게�달라지는지를�보면서�우리�실정에�

적용해볼�수�있을�것이다.�그리고�각�정책관련자들�특히�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책임

성에�관한�인식�차이�분석을�위해�네트워크�분석과�Q방법론을�적용한다.

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를�위해서는�성과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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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치는�맥락�조건을�추출하기�위해�지방의회,�시민�또는�시민단체들에�대한�심층

면담,�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등의�연구�방법을�적용하게�될�것이다.�

� � �

표1-2 연구�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문헌 분석 데이터분석 사례 분석 심층면담 등

∙ 이론적 논의(제2장)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

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책임성 확보 수단 유형화 
- 책임성 확보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도출 등 

∙ 문헌 분석
- 이론 관련 문헌

∙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제3장)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
임성 확보에 관한 법제도 
분석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
임성 확보 수단 운영에 관
한 실태 분석

∙ 문헌 분석
-법령 및 조례 문헌
- 공문서 등

∙ 데이터 분석
조직관리 실태 등 
데이터

∙ 지자체 조직관리 
담당자 심층면접

-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재설계(제4장)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정책 목표 분석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도출

∙ 문헌 분석
-법령 및 조례 문헌
- 공문서 등

∙ 네트워크 분석
∙ Q방법론3)

- 정책관련자들간의 
인식 차이 분석

∙ 텍스트 분석
-지방의회 의사록 

분석

∙ 국내 사례 분석
- 유사 제도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일본·독일의 조직

관리 사례
- 영국·미국 등의 

시민참여제도 사
례

∙ FGI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실효성 제고 
방안(제5장)

- 조직관리 제도 운영의 맥
락 분석

-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
단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 실행 
방안 도출

∙ 문헌 분석
-법령 및 조례 문헌
- 공문서 등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

- 지방자치단체 조
직관리 자율성-
책임성 인식, 영
향요인분석, 대안 
선호도 등

∙ 지자체 조직관리 
참여 주체에 대한 
심층면접

- 지자체 조직관리 
담당자들의 동기 
및 행태 분석, 지
방 의회의 집행부 
통제의 동기 및 
행태 분석, 조직
관리에 관한 주민 
참여의 동기 및 
행태 분석

3)�Q�방법론은�인간의�태도와�행동을�연구하기�위해�철학적,�심리학적�그리고�통계학과�관련된�개념을�

통합한�방법론으로서�상관분석과�요인분석을�적용하여�인간의�주관성을�정량적으로�분석할�수�있는�특

수한�통계기법이다(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Pusan/kimsukwoo/12.pdf).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자체 조직관리에 대한 논의

제2절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논의

제3절 수단 설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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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지자체�조직관리에�대한�논의

지방자치단체는�공공조직의�하나로서�공공조직�이론을�적용받게�되므로�이하에서는�

공공조직�논의를�토대로�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논의를�전개해�나가도록�한다.

� � �

1.�지자체�조직의�의의

본�연구의�논의를�본격적으로�진행하기에�앞서�우선�‘지방자치단체�조직'에�대해�정

의내려볼�필요가�있다.�지방자치단체�조직에�대한�정의도��‘조직'�그�자체의�정의만큼

이나�다각도의�관점에서�다양하게�논의될�수�있다(임도빈,�2004).�조직의�정의는�구

조론,�행태론,�과정론�등�조직의�본질에�대한�견해에�따라�다를�수�있고�공식적�조직,�

비공식적�조직�등�공식화의�정도에�따라�달라질�수�있다(Harmon� et� al,� 1986).

임도빈(2004)은�지방조직을�지방자치단체�내에서�공공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행위자들이�서로�상호작용하는�유형화된�행위구조와�과정�이라고�정의하였다.�이러한�

정의에는�다음과�같은�의미가�포함되어�있다.�첫째,�도청,�시청,�군청과�같은�공식적�

조직의�틀보다는�도청�직원,�시청�직원,�군청�직원�등을�중심으로�일어나는�행위에�관

심이�있다(임도빈,�2004).�즉,�공식적�조직이라는�개념보다는�조직�속에서�이뤄지는�

행위자의�행위를�중시한다.�둘째,�행위자들간의�직접적인�지시,�협조,�통제�등의�상호

작용�행위�중�일시적인�것보다는�반복적이고�어느정도�지속된�것에�관심을�가진다(임

도빈,�2004).�셋째,�지방조직과�환경과의�경계는�반드시�공식적인�경계만을�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직’� 보다는� ‘행위체제’� 개념에� 가깝다(임도빈,�

2004).�체제란�조직�활동의�결과로�생겨나는�일련의�규칙적�상호작용�기제들의�총합

으로�반복적인�상호작용�속에서�생긴�규칙성은�일종의�규율�혹은�규제의�성격을�갖게�

된다(임도빈,� 2004).� 이러한�규칙성은�체제유지를�위한�메커니즘의�총체라고�할�수�

있으며�규칙성은�조직구성원들의�행위를�제안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개인들의�전략적�

행위에�의해�수정�또는�결정된다(Crozier� et� al.,� 1977).

이론적 논의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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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자체�조직관리의�의의

1)�자치권으로서의�지자체�조직관리

(1)�자치조직권의�의의

지자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개념은� 흔히� 자치조직권으로� 대표된다(김정숙·하동현,�

2021).�자치조직권은�법률�및�규정�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조직을�설치·변경·

폐지할�수�있는�권한(김명용,� 2015)�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보유하는�자치권의�하나

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

(right� of� local� autonomy)”으로� 정의된다(최창호,� 2005:� 206;� 금창호·권오철,�

2005;�5�재인용).�현실에서�자치조직권은�각�지방자치단체가�처한�행정환경에�대응하

여�시민들에게�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조직의�기구와�인력을�자율적으로�

배분하는�것으로�표현된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자치조직권을�확대하는�과정은�자

율적으로�필요한�인력과�기구를�확보해�나가는�것을�의미하고,�기구�및�정원과�관련한�

각종�권한을�가지는�것을�말한다(김정숙·하동현,�2021).�자치조직권은�자치권을�구성

하는�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의�네�가지�요소�중�하나로�조

직의�구성과�운영에�관한�자율권에�한정된다(조창현,�1991;�73).�위의�네�가지�개념

은�독립적이지만�자치조직권이�확대되는�과정에서는�네�가지�개념이�상호�연관되어�이

루어진다.�즉,�자치조직권이�확대되는�과정은�지방자치단체가�조직의�기구와�공무원�

총정원과�관련된�제도를�갖출�수�있도록�자치입법권을�확대함을�의미하기�때문에�둘간�

관계는�보충성을�갖춘다고�볼�수�있다(김정숙·하동현,� 2021).

� � �

(2)�자치조직권의�내용

지방정부의�독자적인�활동을�위해�필요한�자치권들�중�자치조직권은�중요�내용�중�

하나이다.�영미권�국가에서는�자치권을�자율성의�측면에서�파악하고�구조적�자율성,�

기능적�자율성,�재정적�자율성,�인사자율성의�4가지로�구분한다.�반면,�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고권(Hoheit)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조례고권,�

조직고권,�인사고권,�재정고권,�계획고권으로�구분한다(이시원·하정봉,� 2015).�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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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도�자치단체의�자치권에�대해�많은�논의가�이루어졌다.�주로,�지방행정을�연

구하는�학자들의�시각과�행정법에서�지방자치를�연구하는�학자들의�시각에�영향을�받

았다.�전자는�주로�영미권의�시각에서는�자치조직권을�사용하며,�후자는�대륙법계통의�

영향을�받아�고권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이시원·하정봉,� 2015).�조직고권을�사용하

는�학자들을� “지방자치단체�스스로�고유한�재량으로�법령의�범위�안에서�내부조직을�

형성,�변경,�폐지할�있는�권한”(홍정선,�2009:�56),�“지방자치단체가�활동하기�위해�

필요한�조직을�자기책임�하에�설치할�수�있는�권한”(이기우·하승수,�2007:�49)을�의

미한다.�영미권�국가의�시각에�따르든�대륙법�계통�국가의�시각에�따르든,�자치조직권

의�핵심적인�내용은�지자체가�자신의�활동에�필요한�기구를�자율적으로�설치하고,�조

직의�인력을�자율적으로�책정하여�활용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는�것이다(이시원·하

정봉,�2015).�따라서�자치조직권을�확대한다는�것은�지자체의�행정기구�설치�및�정원

책정과�관련한�자율성을�보장하고,�이에�따른�책임성을�확보한다는�것을�의미한다(이

시원·하정봉,�2015).�조직고권은�내부�조직을�스스로�정비할�권능,�즉�자신의�재량으

로�행정청,�공공시설의�일자리를�설치하고,�변경하고,�폐지하고�이것을�기능에�적절하

게�정돈하고,�행정장비를�감독하고�조정�체계를�확정할�권능으로,�보장�대상은�사무분

장,�업무규칙,�직위의�결정,�기관의�설치�등에�관한�내부적�조직권과�시장과�지방의회�

같은�지방�헌법기관�간의�관할권의�분배에�관한�외부적�조직권이다(고경훈,� 2014).

행정학적인� 시각에서�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조직고권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않으며�자치조직권을�사용한다(윤영근·박해육,� 2017).�자치조직권은�“지방

자치단체가�자기의�조직을�자주적으로�정하는�권능”(이경운,�2002),�또는�“지방자치

단체가�기구,�정원,�보수,�사무분담�등을�자신의�조례나�규칙을�통하여�자주적으로�정

하는�권능”(하동현�외,�2011)으로�규정하고�있다.�즉,�조례�또는�규칙을�수단으로�하

는�자치입법권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기관을�설치�운영하고�그에�필요한�공무원을�임

면과�보수,�사무분장�등을�결정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윤영근·박해육,�2017;�최창

호,�2005;�박혜자,�2003;�심상복,�2007).�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규모는�지방자치단

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김미정,�

2009;�107)�지방자치권은�실질적인�자치행정�구현에�있어�중요한�요소이며�(이경운,�

2002:� 20-21),�지방자치단체가�행사하는�지방자치권의�핵심�수단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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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치조직권의�특성

자치조직권은�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의�일종으로�자치권이�갖는�일반적�특성을�함

축하고�있다(금창호·권오철,�2007).�기존�논의에�따라�자치권의�특성을�예속성,�자주

성�및�차별성�등으로�제시하고자�한다.

예속성은�지자체의�자치조직권이�국가와�완전히�독립된�권한이�아니라는�것을�말한

다(금창호·권오철,�2007).�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제도적�보장으로�해석하는�경우�

자치조직권은�국가주권�내의�권한이고,�그�범위�역시�상위법에�의해�정해진다(금창호·

권오철,�2007).�즉,�조직관리에�대한�권한�분배는�국가에�의해�결정되고,�권한의�행

사는�국가의�감독과�통제를�받게�된다.�지방자치단체의�자치조직권은�국가에�의해�일

정�수준의�예속을�받는�권한이지만,�국가에�따라�자기결정권의�범위가�다소�달라질�수�

있다.

자주성은�독립성�혹은�자기�책임성이라고�불리기도�하며�예속성과�상반되는�특성으

로�자치단체가�중앙정부의�통제나�간섭�없이�자율적으로�당해�기구의�설치와�운영을�

결정할�수�있는�권한을�의미한다(금창호·권오철,�2007).�이는�지방자치단체가�지역적�

여건에�근거하여�적합한�조직을�스스로�결정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것을�말한다.�

자치조직권에�대한�자주성은�자치단체의�자기결정권과�관련되며,�예속성과는�반대되

는�개념이다.

지자체의�자치조직권은�계층에�따라�차별적으로�부여되며,�지자체�간에는�자치조직

권의�구체적인�내용과�범위가�다양하게�나타난다(금창호·권오철,�2007).�광역자치단

체와�기초자치단체는�상위계층과�하위계층으로�구분되며�서로�다른�자치조직권이�부여

되며�이로�인해�조직의�자율적�운영에�관한�권한�범위와�내용이�다양해진다.�또한,�동

일�계층�내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규모에�따라�자치조직권의�내용이�다르게�규정되고�

있고�이러한�차별성은�인구규모에�따라�기구설치의�범위를�달리�하는�것이�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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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조직권에�대한�제약의�근거

지자체의�자치권은�헌법과�법률에�의해�보장되지만,�다수의�특별법과�행정실무에서

는�상당�부분�침해되고�제약되며�이러한�제약은�자치권의�구성요소인�자치조직권�역시�

당연히�갖고�있는�한계이다(윤영근·박해육,� 2017).� 자치조직권이�갖는�제약을�보면�

다음과�같다(김해룡,� 1998:� 11-18).

우선,�국가의�지역사무�법제화이다.�현대�국가에서는�정부실패로�인해�정부규제를�

완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국민�생활�전반에�걸친�공적�서비스�제공은�법제화를�

피할�수�없는�현상이다(서원우,�1987:�85).�이로�인해�국가의�입법�개입이�증가하면

서�자치단체의�자치권은�축소되고,�특히�상급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에도�기초자

치단체의�자치권�행사�범위가�위축될�수�있다(금창호,�권오철,�2007:�14).�현행�지방

자치법� 제8조� 제3항은� 기초자치단체가� 법령과� 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 위반하여�

사무를�처리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다.�이는�상급자치단체가�지역사무를�조례로�규

정할�경우,�기초자치단체의�자치권�범위가�그만큼�줄어들게�됨을�의미한다.�지방자치

단체는�국가의�법령에,�기초자치단체는�상급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자치권이�제약을�

받고�있는�현실이�있다.

다음으로는�국가�및�상급지방자치단체에�의한�계획화이다.�국가행정의�다양한�분야

에서�계획화는�법적�형식으로�이루어진�경우�뿐만�아니라�비법적인�시책이나�정책조정

에도�적용되어�지방자치단체의�자치�영역을�축소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금창호·권

오철,� 2007:� 14;�윤영근·박해육,� 2017).� � 광역자치단체는�중앙정부에�의해�제약을�

받으며,�기초자치단체는�광역자치단체의�계획에�구속되기�때문에�특히�지방자치단체

의�지역개발이나�토지�이용과�관련된�계획을�실현하는�데�제약�요인이�된다.�

셋째,�지방자치단체의�재정의�국가의존도가�높다는�점이�주요�제약�요인으로�작용한

다(윤영근·박해육,�2017).�현재�지방자치단체의�재정은�지방세와�국가보조금에�크게�

의존하고�있으며,�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을�통한�재정�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

중앙정부의�실질적인�개입을�피할�수�없다(윤영근·박해육,�2017).�이는�지방자치권을�

제약하고�형식적인�지방자치를�위기�상황으로�이끌�수�있다.

마지막으로,�지자체에�대한�국가의�감독�권한이다.�지방자치단체는�자기책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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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고유사무를�처리하는�것이지만,�현실적으로는�국가의�일부로서�지역적�부분사

회의�역할을�하므로�국가�내의�지방행정을�담당하는�행정기관으로서의�지위를�갖게�된

다(윤영근·박해육,�2017).�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국가�법령의�집행�작용과�함께�자

치행정권을�행사하는�주체로서�존재한다.�국가의�통일성을�요하는�행정체제에서는�자

치단체의�권한�행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으므로,�행정적�통제의�필요성이�제

기된다.�이에�따라�국가는�다양한�방법으로�지방자치단체를�감독하며,�국가의�법적�감

독권은�훈령이나�감독행위�등의�형태로�행사된다.

� � �

3)�지자체의�조직관리�제도

지자체�조직관리는�앞서�살펴본�자치조직권에�대한�제약의�근거에�의해서�중앙정부

에�의한�관리와�개입이�정당화되고�있다.�중앙정부에�의한�지자체�조직관리제도는�다

음�[그림�2-1]과�같이�변화되어�왔다.�지방자치가�중단된�기간인�1987년까지는�개별

승인제가�사용되다가�1988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기준정원제가�도입되었고,�1994년

에는� 표준정원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계획되어�

2007년부터�전면실시되었고,� 2014년부터는�기준인건비제가�도입되어�현재까지�이어

져왔다(금창호·권오철,� 2007).

개별승인제는�지방자치가�중단된�1961년부터�1987년까지�적용되었으며�이는�지방

자치단체의�자치조직권이�잠정적으로�유보되어�내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만�조직

운영이�가능했다(금창호·권오철,�2007).�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제6조에�따

라�행정기구의�설치는�도와�직할시는�대통령령에,�시군은�내무부장관의�승인이�필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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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의�변천과정

  
출처: 금창호·권오철(2007: 17) 재구성

� � �

기준정원제는�1988년�제8차�지방자치법�개정으로�도입되었다.�이�제도는�조직의�효

율적인�운영을�위해�인원수를�통제하고�관리하는�공식적인�제도이며�조직활동에�필요

한�적정�인원을�보장하고�인력의�불필요한�팽창과�재정적�부담을�규제하는�것이�목적

이다(금창호·권오철,� 2007).�기준정원제는�지방자치단체가�정원을�관리할�수�있도록�

해주며,�동시에�지방자치단체�간의�정원�균형을�추구한다.�지방자치단체를�15개�유형

으로�구분하고,�각�유형에�맞는�기준정원을�설정한�후,�해당�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

체의�정원을�관리한다.�분야별�및�직종�직급별로도�정원이�사전에�제시되며,�정원�모

형은�다른�자치단체와의�비교를�통해�결정된다.�이처럼�기준정원제는�기준정원의�범위�

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정원을�관리할�수�있는�제도로�개별승인제에�비해�

자치조직권의�자율성이�높아졌지만�여전히�구조적�및�운영적인�측면에서�일부�한계가�

있다.�먼저,�자치조직권�측면에서는�자율성이�강화되었지만,�분야,�직종,�직급별로�관

리기준을�두어�충분한�자율성이�부여되지�않았다.�또한�정원�산정에서는�거시적인�접

근을�따라�업무량이나�행정수요의�질적인�측면을�충분히�반영하기�어려웠으며,�이로�

인해�지방자치단체의�행정수요에�적합한�인력�산정이�어려웠다.�마지막으로�운영적�측

면에서는�시와�자치구의�행정동�수를�정원�산정의�기본변수로�삼았기�때문에,�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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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간에�기준정원이�불균형해지는�문제가�발생하였다(윤영근·박해육,� 2017).

표준정원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을�통합�관하는�제도로�개별�지방자

치단체의�행정기구�설치범위와�정원범위를�규정하고,�그�범위�내에서�자율성을�부여한

다(윤영근·박해육,�2017).�기준정원제와�유사한�맥락을�가지고�있지만�자치조직권의�

강화에�더�초점을�두고�있으며�기준정원제와�마찬가지로�중앙정부의�통제가�유지되었

다(윤영근·박해육,�2017).�제도적�측면에서는�표준정원의�산정�방식은�기준정원제와�

유사하게�거시적�방식을�그대로�적용하였기�때문에�행정수요량�대비�필요인력의�산출

이�근본적으로�어려우며�운영적�측면에서는�정원산정의�기본변수�구체화와�보정변수의�

활용을�통해�지방자치단체별�특성을�반영하려고�노력하였지만,�인구,�면적,�행정수요

량이�유사한�지방자치단체�간에는�인력규모의�불균형을�원천적으로�해소하는�데�한계

가�있었다(윤영근·박해육,� 2017).

총액인건비제는�이전의�표준정원제와는�다르게�자치단체의�공무원�정원�한도를�정

하면서도�자율성을�부여하기�위해�추가적인�통제장치를�도입하였다.�그러나�총액인건

비제는�정원,�상위직급�책정,�기구�설치를�총액인건비라는�하나의�기준으로�관리하는�

제도로,�기구�정원에�대한�승인절차를�완전히�폐지하여�자치조직권을�대폭�확대하는�

것이�특징이다(금창호·권오철,� 2007).�

2014년�이후�정부는�총액�인건비제의�경직성을�완화하기�위해�기준인건비제를�도입

했다.�기준인건비제는�행정안전부가�사전에�제시하는�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

원관리를�자율화하기�위해�시행되었다(윤영근·박해육,� 2017).�특히,�지방자치단체는�

자율운영�범위�내에서�자체�재정력을�고려하여�1~3%�범위�내에서�현안수요에�대응하

기�위해�추가적인�인건비를�허용받을�수�있으며�이는�기준인건비와�자율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의�승인�없이�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특징이�있다.

� � �

4)�조직건전성

조직건전성(organization� health)의� 개념은� ‘건강(health)’이라는�개념에서�비롯된

다(민진,�2009).�WHO(1948)는�건강을�의료적�용어로서�단순히�병이�없거나�허약한�

상태만이�아닌�육체적,�정신적,�그리고�사회적�안녕의�상태라고�하였다.�이러한�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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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시작된� 조직� 건강� 또는� 조직� 건강성에� 대한� 개념은� 위에서� 제시한� 상태

(state)로서의�개념보다는�과정으로서의�개념�혹은�능력이라는�측면에서�인식되고�있

다(민진,� 2009).� �

학자들은�조직건강을�조직의�‘최적의�기능�상태’로�생산(목표달성)기능,�유지기능,�

환경적응기능�등으로�구분한다(민진,� 2009).�오석홍(1970)은�생산기능�측면을�강조

하여�조직건강을� ‘조직의�생산�유지�적응능력’으로�규정하였다.� Bennis(1965:51)는�

조직건강을�‘환경에�대한�적응력과�정체감,�현실검증�능력’으로�강조하고�조직의�사회

적�유기체로서의�능력과�가능을�강조하였다.�나아가�환경적응능력에서�조직의�생존과�

성장�및�발전에까지�외연을�확대하기도�한다(민진,�2009).�Miles(1965:�437-432)는�

조직건강을�‘조직이�현재�처한�환경�속에서�능동적으로�생존해�나갈�뿐만�아니라�미래

에도� 계속� 생존,� 적응해� 갈�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민진,� 2009).�

Cornillot(1977:92-94)는�환경적응�기능을�강조하며�조직의�내부적�기능성과�외부적�

적응성을�함께�강조하여�조직건강을�‘조직의�내성,�보상,�적응의�능력’으로�정의하였

고,�박경원(2002)은�‘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처하며�지속적으로�발전을�이루고,�조

직목표와�사명을�효과적으로�달성하는�과정과�능력’을�강조하는�개념이라�한다.�이처

럼�조직건강이라는�용어는�조직의�기능수행능력에�초점을�맞추며�조직의�실적이나�결

과보다는�과정을�중시하는�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민진,� 2009).

또한�조직건전성은�경쟁업체�대비�더욱�신속하게�조율,�실행�및�변화를�추진할�수�

있는�조직적�역량이다(Keller�&�Price,�2011).�지자체�조직건전성의�‘건전성’은�업무�

성과와�관련되어�이해할�수�있다.�성과는�조직이�재무�및�운영적인�측면에서�이해관계

자들에게�제공하는�것이다.�이는�순영업이익,�자본�고용률에�대한�수익률,�주주에게�

제공되는�총�수익,�순영업�비용,�재고�회전�등의�지표를�통해�평가된다.�건전성은�기

업이�경쟁사보다�빠르게�조정,�실행�및�개선할�수�있는�능력으로�지속적인�우수한�성

과를�유지하기�위한�것이다.�Keller�&�Price(2011)는�조직건전성에�기여하는�13가지�

요소로�책임성,�역량,�조정�및�통제,�문화�및�풍토,�방향성,�외부�지향,�혁신�및�학

습,�리더십,�그리고�동기부여를�제시하였다.�

유사개념이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인� 재정건정성은� 조직이� 자원을�

효율적으로�운용하고,�재정적인�책임과�투명성을�갖추며,�재정상의�위험을�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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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의미한다(김홍환,�2014).�두�개념은�서로�상호작용하는�측면이�있는데,�재정건

전성이�유지되지�않으면�조직의�신뢰와�명성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조직건전성의�

부재는�재정적인�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따라서,�조직은�재정건전성과�조직건전성

을�함께�강화하여�조직의�지속적인�성공과�믿음직한�이미지를�구축하는데�기여할�수�

있다.�

� � �

3.�지자체�조직관리와�거버넌스�논의

1)�거버넌스의�의의

거버넌스(governance)는�다양한�시각에서�정의되고�있으며�학자들의�지속적인�관심

과�노력에도�불구하고�일반화된�정의는�이루어지고�있지�않다.�거버넌스는�기존의�정

부와�시장에�대한�이분법적인�사고를�지양하고�정부,�시장,�시민사회�등�상호의존적인�

주체들�간의�수평적이고�협력적인�관계를�강조하는�새로운�통치�방식을�의미한다.�거

버넌스는�다양한�의미로�사용되지만,�일반적으로�관련�주체들이�함께�참여하여�사회적�

가치를�배분하고�공동으로�결정하며�상호�이익을�모색하고�차이를�조정하는�과정,�관

계,�제도를�포함하는�개념이다.�거버넌스는�다차원적이고�다양한�접근성을�가지지만,�

거버넌스의�개념�속에서�공통적으로�사회적�가치의�배분,�공동�결정,�상호�이익�조정,�

그리고�과정,�관계,�제도적인�측면�등의�특징을�가지고�있다(Stoker,�2000;�Rhodes,�

2000;�Rhodes,� 2007).

거버넌스는�접근�시각에�따라�국가�중심적,�시장�중심적,�시민사회�중심적�거버넌스

로�구분할�수�있다(김석준�외,�2000).�먼저�국가�중심적�거버넌스는�관리주의�시각을�

따르며�시장�중심적�거버넌스는�시장주의적�시각을�취하며,�시민사회�중심적�거버넌스

는�민주주의적�시각을�가지고�있다(Stoker,�2000).�또한�거버넌스에�대한�접근�방식

에�따라�구조적�거버넌스와�과정적�거버넌스로�분류할�수�있는데�구조적�거버넌스는�

다시�계층적,�시장,�연결망,�공동체�거버넌스로�구분된다.�그리고�거버넌스를�과정적�

시각으로�보는�관점은�방향잡기�및�조정과정으로�파악하는�것이다.�

또한�거버넌스는�참여자의�이해관계에�따라�갈등적�거버넌스와�협력적�거버넌스로�

분류할�수�있다(배응환,�2005).�갈등적�거버넌스는�이해관계가�상반되고�갈등�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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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의미하며,�상호배타적이고�적대적인�관계를�형성한다.�이러한�거버넌스는�공식

적이고�지속적인�협의보다는�갈등과�논쟁이�주로�존재한다.�반면,�협력적�거버넌스는�

이해관계가�일치하는�경우에�나타나며�대화와�타협을�통해�행위자들이�대응하는�방식

으로�이루어진다.�이는�협의의�공간이�존재하며,�지속적이고�공식적인�형태로�이루어

져�위원회나�협의회�등이�제도화�될�수�있다.� 4)

본�연구에서도�연구�대상이�되는�지자체의�조직관리�영역에서도�거버넌스가�적용될�

수�있다.�책임성�확보라는�성과가�관련된�참여자들의�전략적�행위의�성과물임을�고려

한다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관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권혁주,�

2007).�

� � �

2)�거버넌스�개혁

거버넌스의�핵심은�권위(authority)와�정부에�의한�제재(sanction� of� government)

에만� 통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grants),� 계약(contracts),� 협의

(agreements)�등�다양한�통치�메커니즘(governing�mechanisms)을�구축하는�것에�있

다(Hupe�&�Hill(2005:21)에서�재인용).�따라서�어떤�사회�문제의�해결을�거버넌스의�

관점에서�본다면�시시각각으로�변하는�사회�문제에�부합하는�새로운�유형의�거버넌스

의�유형을�탐색하고�다양화하는� ‘거버넌스�개혁’을�고민하지�않을�수� 없다.� 이명식

(2021)은�이와�관련하여�‘행정개혁’과�‘거버넌스�개혁’이�함께�가야함을�주장하고�있

다.�마찬가지로�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방식을�고민하는�본�연구에서도�거버넌스�차

원의�개혁을�고민할�필요가�있다.

4)�반면,�푸코(통치,�통치성�주장)의�자아의�주체와,�자아의�기술의�관점에서는�거버넌스�논의를�관통

하고�있는�개인의�자유,�자율성을�비판적으로�보기도�한다(이문수,�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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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거버넌스와�행정개혁

거버넌스 행정개혁 행정개혁 대상/주제

전통적 
거버넌스 계층제 

거버넌스

정책개혁
Ÿ [계층제 거버넌스] 정부가 결정하고 전통적 정책도구인 공공

재정과 법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공공정책의 내용

관리개혁 Ÿ [계층제 거버넌스] 정부가 조직되고 운영되고 일하는 방법

협력적  
거버넌스

거버넌스 
개혁

Ÿ [전통적 거버넌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방법 (전통적 참여)

네트워크 
거버넌스

Ÿ [민-관 거버넌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새로운 참여)

Ÿ [정부 간 거버넌스] 다수의 정부/정부부처가 함께 사회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

Ÿ [민간 거버넌스] 다수의 민간기관이 스스로/함께 사회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새로운 참여)

출처: 이명석(2017)의 재구성; 이명석(2021: 289) <표 1>에서 인용

� � �

거버넌스는�제도의�수준에�따라서�다양하게�적용될�수�있다.� �Hupe�&�Hill(2006)

은�행동�수준(action� level)에�따라�달라지는�세�가지�거버넌스�즉,�구성적�거버넌스

(constitutive� governance),�명령적�거버넌스(directive� governance),�운영적�거버넌

스(operational� governance)의�개념을�제시하였다(아래�<표�2-2>�참고).�또한�각�거

버넌스별로�나타나는�정책과정은�다를�것인데,�Howlett(2011)은�이와�관련한�이론적�

근거롤�제시하고�있다(아래� [그림� 2-2]�참고).



제2장� |� 이론적�논의

23

표2-2 다층적�거버넌스�모형:�분석�단위와�행동�수준

분석 단위
(Level of analysis)

행동 수준(Action levels)

구성적 거버넌스
(Constitutive 
Governance)

명령적 거버넌스
(Directive 

Governance)

운영적 거버넌스
(Operational 
Governance)

체제
(System)

제도 디자인
(Institutional 

desing)

전반적인 규칙 설정
(General rule 

setting)

전략 관리
(Managing 

trajectories)

조직
(Organization)

상황 맥락 개발
(Designing 

contextual relations)

상황 맥락 관리
(Context 

maintenance)

관계 관리
(Managing relations)

개인
(Individuals)

전문적인 규범 개발
(Developing 

professional norms)

상황에 따른 규칙 적용
(Situation bound 
rule application)

연락 관리
(Managing 
contracts)

출처: Peter L. Hupe and Michael J. Hill, “The Three Action Levels of Governance” 23쪽 

인용; 권기헌(2021) <표 4-3>에서 재인용

� � �

그림2-2 거버넌스�유형과�정책과정

출처: Howlett(2011: 23) [그림 2-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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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연구에의�적용

1)�지자체�조직의�정의

본�연구의�논의를�본격적으로�진행하기에�앞서�우선� � ‘지방자치단체�조직'에�대해�

정의내려볼�필요가�있다.�지방자치단체�조직에�대한�정의도��‘조직'�그�자체의�정의만

큼이나�다각도의�관점에서�다양하게�논의될�수�있다(임도빈,2004:4).�그러나�본�연구

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에�있어서�책임성�확보�수단�마련이�주제이니만큼�조직을�단

순히�구조적�차원에서만�보는�것이�아니라�동태적�차원에서�보게�된다.�다양한�활동과�

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하나의�체제(system)로�보게�되며�이�속에서�여러�주체들은�

게임적�상황에�처하고�지속적인�행위�즉�행태를�가진다.�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임도

빈(2004:4)의� ‘지방조직'에� 대한�정의를�그대로�차용하여도�무방할�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지방자치단체�조직의�정의는�‘지방자치단체�내에서�공공의�사무를�처리하

기�위해서�행위자들이�서로�상호�작용하는�유형화된�행위구조와�과정’이다.

� � �

2)�지자체�조직�관리의�범위

본�연구에서�지자체�조직관리는�통상적으로�언급되는�조직관리의�범위�즉,�기구�설

계와�인력�규모�결정�및�인력�배분�등�좁은�범위에서의�조직관리�정책을�포함한다.�더

불어�기구�설계와�인사�관리�영역이�분리되기가�어렵다는�점에서�그리고�인사�관리가�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이�크고�직접적이라는�점에서�인사�관리�영역을�포함한�넓

은�의미에서의�조직관리�개념을�적용할�것이다.�또한�지자체�본청과�지방�공기업의�기

능은�상호�연계되어�있으므로�지자체�조직�관리의�범위를�지방�공기업까지도�포함할�

필요가�있다.

� � �

3)�지자체�조직관리의�목표로서의�조직건전성

지자체�조직관리의�목표를�조직건전성으로�보았을�때,�조직건전성은�좁은�의미에서

는�적정�규모를�의미하지만�넓은�의미에서는�조직의�사명을�달성할�수�있는�능력이라

고�할�수�있다.�지자체는�행정�수요�대응에�필요한�적정�규모의�조직을�운영하기�위해�



제2장� |� 이론적�논의

25

노력하면서도�또한�주민의�요구에�최대한�부응하기�위해�노력한다.�이는�필연적으로�

나라�전체�차원에서의�합리성�즉,�‘총체적�합리성’과�지자체�자체�차원에서의�합리성�

즉,� ‘국지적�합리성’�간에�긴장을�유발하게�된다.

� � �

4)�다층적�거버넌스�및�메타�거버넌스�적용

전통적�관점에서는�하나의�정책�영역에�하나의�거버넌스가�적용된다고�보나�최근�들

어서는�다양한�거버넌스가�적용되는�것이�당연시되고�있다.�문제를�가장�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다양한�거버넌스의�장점을�극대화하고�단점을�보완하여�시너지효과

를�창출하기�위하여�거버넌스�유형을�“혼합(mix)”해야�한다는�것이다(Rhodes,�1997;�

이명석,� 2021:287).�

또한�다양한�거버넌스가�적용되면서도�각각의�거버넌스가�보완되어야�함을�전제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정책�역시�여러�정책�수준에�걸쳐�운용되고�있으며�각�

정책�수준별로�다른�성격의�거버넌스가�운용되고�있다.�본�연구에서는�중앙�차원의�정

책� 수준(Policy� Level� 또는� Action� Level)에서는� 구성적� 거버넌스(Constitutive�

Governance),�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관련�제도를�관장하는�중앙부처인�행정안전부와�

지자체와의�관계�수준에서는�법적�거버넌스(Legal� Governance),� 지자체의�조직관리�

운용�수준에서는�네트워크�거버넌스(Network�Governance)가�작동된다고�할�수�있다.

세�가지�차원의�거버넌스�중에서�본�연구에서는�중앙�차원에서의�거버넌스와�중앙과�

지방�차원의�거버넌스를�합쳐서�‘중앙-지방�차원’과�‘지자체�차원’의�두�가지�유형으

로만�구분하여�이후의�논의와�분석을�진행할�것이다.�그�이유는�첫째,�세�가지�차원의�

거버넌스가�정확히�분리되어�작동된다고�보기는�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그리고�본�

논의에서는�지자체의�자체적인�조직관리�거버넌스�구축을�위해�지자체의�자체적인�노

력과�중앙정부의�역할에�무게�중심을�두기�때문이다.�따라서,�중앙-지방�차원의�거버

넌스를� ‘계층제(법적)�거버넌스’로,�지자체�차원의�거버넌스를� ‘네트워크�거버넌스’

로�명명한다.5)�

5)�본�연구의�대상이�되는�지방자치단체는�공공행정을�수행하게�되므로�지방자치단체에�적용되는�계층

제적�영향은�거의�대부분�법령을�근거로�하게�된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계층제적�거버넌스를�법적�

거버넌스와�거의�동일시하여�생각하여도�무방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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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거버넌스는�정책�관련�의사�결정�단계를�거치면서�정책에�참여하게�되므로�지

자체�조직관리�거버넌스를�정책과정별로�앞의�[그림�2-2]에서와�같이�정리할�것이다.

각각의�거버넌스는�분리되어�작동하는�것이�아니라�끊임없이�상호작용하며�궁극적

인�목적으로�나아가게�된다.�따라서�지자체�조직관리�거버넌스의�지향점도�협력적�거

버넌스와�메타�거버넌스로�나아가는�것으로�상정할�것이다.

� � �

그림2-3 지자체�조직관리�거버넌스

출처: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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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논의

1.�책임성의�의의

1)�책임성의�개념

지자체�조직의�책임성�확보수단을�논의하기에�앞서�책임성의�개념을�파악할�필요가�

있다.�그러나�이는�생각보다�쉽지�않은데�책임성의�개념이�시대에�따라�변하는�가변적

인�개념이기�때문이다(정우일�외,�2013;�김제선,�2021).6)�그럼에도�불구하고�책임성

의�개념을�논의하지�않을�수�없는�이유는�이를�어떻게�인지하느냐에�따라�학습방식이�

달라지고�행태가�달라지며�궁극적으로�정책의�성패를�결정짓게�되기�때문이다(최태현,�

2015;�김제선,� 2021).

우선�선행�논의에서�책임성의�개념을�어떻게�정의하였는지를�살펴보면�세�가지�차원

에서�논의되는�것을�알�수�있다.�첫째,�법적·윤리적�의무의�관점에서의�정의이다.�이

와�같은�관점에서는�책임성은�관료들이�직무를�수행하는데�있어�법률,�규칙,�그리고�

윤리적�규범에�따라서�행동해야�할�의무로�정의된다(최승범,� 2002;�구자용,� 1990).�

둘째,�정치와�행정간�관계라는�관점에서의�정의이다.�이와�같은�관점에서는�행정책임

은�정치기관의�위임을�받은�행정기관�또는�관료가�국민에�대해�지는�책임으로�정의된

다(김운태,� 1984).� 셋째,�상징정치적�관점에서의�정의이다.� 상징정치적�관점에서는�

‘좋은�정부’라는�이미지를�전달하거나�정치적�지지를�이끌어내기�위한�일종의�수사적�

도구로서�책임성이�정의된다(Bovens,� 2005).�

일찍이�행정학�분야에서�행정책임의�문제는�매우�중요한�문제로�다루어져�왔는데,�

행정책임의�개념이�등장한�서구�여러�나라에서는�행정책임이�여러�가지�용어로�표현되

어�왔다.�책임성을�“accountability”로�보는�관점이�있고� “responsibility”로�보기도�한

다.�정우일�외(2013)는� “accountability”을�책무성으로� “responsibility”을�책임성으로�

번역하여�논의를�전개하고�있다.�행정의�책임성과�책무성에�대한�정치적·법적·행정적�

고민들은�주로�통치자와�피통치자�사이에�통제와�권한�간의�균형을�달성하는�것과�관련

6)�김제선(2010)은�사회복지정책�영역에서의�책임성�개념의�변화에�관하여�비판적�시각에서�고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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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논쟁이며�‘책임성’과� ‘책무성‘은�종종�상호�교환적으로�사용되는�개념이다(정일우�

외,�2013).�책임성이란�“행위를�하는�권한,�통제하기�위한�권력,�옳고�그름을�판단하

려할�때�합리성·신뢰성·일관성을�갖추고�행위를�스스로�하는�능력을�소유한�것”을�의미

한다.�책무성이란�“자신들의�행위에�대하여�해명하고,�보고하고,�설명하고,�이유를�제

기하고,�외부의�판단에�순응하는�것”을�의미한다.�책임성과�책무성에�대한�개념을�정의

하고�이들�간의�차이를�구별하는�것은�관료들의�행위에�대한�실책을�묻는데�커다란�의

미가�있을�것이다.�김병식(2000)은�“responsibility”를�수임자�또는�공복으로서의�광범

위한�도의적�책임으로,�“accountability”를�변명적·법률적�책임으로,�“responsiveness”

를�민의에�반응·대응·응답적�책임이라는�의미로�사용한다.�행정책임은�개인적�차원에

서는�행정관리자�개개인에�대한�의무임과�동시에�국가�및�행정조직의�차원에서는�국민�

전체에�대한�국가�및�행정조직의�역할의�정당성을�확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윤형

오�외,�1997:�186-187).�이와�같이�책임성과�책무성을�구분하여�보기도�하나,�책무

성과�책임성의�개념은�호환적으로�사용되고�있다고�보기도�한다.�이�때에는�일반적으

로�영어의� “accountability”라고�정의된다(박흥식,� 2016;�한유성,� 2023).

역사적으로�행정의�책임성에�관한�논의는� 1940년�초�H.� Finer와�C.� Fredirich의�

논쟁에서부터�표면화되기�시작하였다(김종산,� 2015:19).�양자의�시각은�근본적으로�

행정책임의�의미가�무엇인가와�관련되어�있다.�C.�Fredirich는�내재적�동기부여를�통

한�책임성을�강조한�반면,�H.�Finer는�관료에�대한�외재적�통제를�통한�책무성을�강

조한다.� H.� Finer는� 관료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 하는� 것(enforcing�

responsible� conduct)에�초점을�두고서�이를�위해�관료에�대한�명확한�행동지침�및�

통제에�불응할�경우�그에�대한�처벌�등의�명시적�행위가�있어야�한다고�강조한다.�반

면,�C.� Fredirich는�관료가�책임있게�행동하게끔�유도�하는�것(eliciting� responsible�

conduct)에�초점을�두며�그것은�교육,�훈련,�준사법적�독립성과�재량�부여와�같은�조

치들을�포함한다.�관료의�전문기술을�강화하고�이�강화된�전문기술을�통해�단지�최소�

수준을�충족하거나�또는�형식적�업무�수행을�넘어�정책목표를�실질적으로�집행하게�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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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임성의�범위와�유형

책임성의�개념은�다양한�관점에서�정의되어�왔을�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확장되어�

왔다(Thomas,�2003;�Romzek�&�Ingraham,�2000).�책임성의�유형을�구분하는�방법

은�“책임을�묻는�자”의�위치와�“책임성의�판단�기준”의�특성을�조합하여�분석할�수�있

다.�첫�번째�기준인�‘책임을�묻는�자’의�위치에�따라�행정기관과�공무원은�기관�내부

의�책임을�묻는�자와�기관�외부의�책임을�묻는�자로�구분된다.�이�구분은�행정통제의�

원천이�되며,�기관�내부�구성원은�내부적으로�책임을�공유하고�협력하여�조직�목표를�

달성해야�하며,�기관�외부�이해관계자는�행정기관의�요구와�기대에�부응해야�한다.�두�

번째�기준인�‘책임성의�판단�기준’은�의무에�대한�세밀한�규정과�행정�행위에�대한�조

사�등을�포함할�수�있으며,�이에�따라�책임을�지는자에게�상대적으로�낮은�자율성이나�

상대적으로�높은�자율성을�부여할�수�있다.�이는�행정통제의�수준을�결정하는�요소로�

작용한다.�이러한�두�기준을�조합하여�계층적�책임성,�법적�책임성,�전문가적�책임성,�

정치적�책임성으로�책임성을�구분할�수�있다.�

� � �

표2-3 책임성의�유형

‘책임을 묻는 자’ 의 위치

조직 내부(내부 통제) 조직 외부(외부 통제)

‘책임성 판단 
기준’의 특성

낮은 자율성 부여
(높은 통제수준)

계층적(bureaucratic) 법적(legal)

높은 자율성 부여
(낮은 통제수준)

전문가적(professional) 정치적(political)

출처: Romzek & Dubnick(1987) 재구성

� � �

각�책임성�유형의�내용과�세부적�특성은�다음과�같다(Romzek�&�Dubnick,�1987).�

첫째,�계층적�책임성은�내부적인�책임�관계로�상급자의�감독,�명령,�조직�내�규칙�및�

규율�준수에�따라�책무를�수행하는�것을�의미한다.�계층적�책임성�하에서는�상급자가�

벌칙을�부과할�수�있으므로�자율성�수준이�낮다.�둘째,�법적�책임성은�외부의�개인이

나�집단과의�의무적�관계에서�발생하며�법적�제재나�계약적�의무를�부과한다.�이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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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와�집행자�사이에�관계나�당사자�간의�관계에서�나타나는�책임성을�말하며,�계층

적�책임성과�다르게�상호�자율적인�두�당사자�간의�공식적이거나�암묵적인�신탁�관계

에�근거한다.�이를�확보하기�위해�헌법�및�입법구조,�사법적�심판,�회계�감사,�의회로

부터의�통제�등이�중요한�역할을�한다.�셋째,�전문가적�책임성은�기술과�전문지식을�

가진�관료들이�복잡한�정책문제에�대한�해답을�제공하는�상황에서�발생한다.�전문가적�

책임성은�관료들이�자신의�업무에�대한�재량�권한과�자율성을�통해�내재화된�규범에�

따라�의사결정을�내리는�것을�의미한다.�내재화된�규범은�전문가로서의�사회화,�개인

적�신념,�교육과�훈련,�업무�경험�등을�기반으로�한다.�넷째,�정치적�책임성은�기관�

외부의�이해관계자들에�대한�반응성(responsiveness)을�강조한다.�이는�관료들이�선

출직�정치인,�고객�집단,�일반�대중들과�같은�외부의�이해관계자의�필요에�대응하는�

것을�의미한다.�정치적�책임성은�정부�내에서�특정�집단을�선호하거나�부패를�촉진할�

가능성이�있지만,�동시에�공개적이고�대표성이�강한�정부의�형성에�기여할�수도�있다.�

또한�Cooper(1982)는�행정책임을�객관적�책임과�주관적�책임,�법적�책임과�재량적�

책임,�도의적�책임과�법적�책임,�내재적�책임과�내외적�책임,�정치적�책임과�기능적�

책임을�유형화하여�설명하였다.�먼저,�객관적�책임은�외부로부터�주어진�행동기준을�

따라야�할�책임으로서�법령�준수,�조직�상하계층�관계�책임,�공익�봉사�책임을�의미하

며�이는�법적,�조직적,�사회적�요구에�대응하는�책임이다.�주관적�책임은�개인의�내면

적,�정신적�추구와�관련된�책임으로�충성심,�양심,�일체감�등�가치관과�윤리적�기준에�

충실하려는�책임을�의미한다.�다음으로�법적�책임은�법령을�위반하지�않을�책임으로,�

대외적으로는�입법부,�사법부에�대한�행정부의�책임을,�대내적으로는�상사에�대한�행

정인의�책임을�의미한다.�그리고�재량적�책임은�공익을�확보하고�윤리적�기준에�위배

하지�않을�책임을�의미한다.�행정이�법률�집행뿐만�아니라�정책�결정과�가치�창조적�

활동을�수행하게�되면서�공익의�가치�결정에�대한�책임�문제가�제기된다.�도의적�책임

은�광범한�책임으로�국민의�수임자�또는�공복으로서의�책임을�의미하며�법적�책임과�

달리�도의적�책임은�분담될�수�있다.� "Responsibility"는�주로�도의적,�포괄적,�개인

적,�응답적�책임을�의미하고,�"Accountability"는�공식적,�법적,�객관적,�변명적�책임

을�의미한다.�내재적�책임은�상급자나�감독자에�대해�지는�책임을�의미하며�외재적�책

임은�입법부,�사법부�또는�국민에�대해�지는�민주적�책임을�의미한다.�정치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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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이나�행정인이�국민에�대해�지는�민주적�책임을�의미하며�기능적�책임은�전문

직업인으로서의�직업윤리와�전문적,�기술적�기준을�따라야�할�책임을�의미한다.�

권혁주(2022)는�책임성을�권한을�위임받은�자가�그�권한을�행사함에�관해�설명해야�

하는�책임으로�정의하기도�하는데,�이�때�설명은�권한�행사에�대한�정보�제공,�질문과�

토론�및�결과�평가로�구성된다고�본다(권혁주,� 2022:109).

� � �

표2-4 책임성의�순차적�개념

책임의 발생 책임의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공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음 위임받은 권한을 집행
업무 수행 결과로 의도한 효과 

창출 및 평가

직무를 수행할 책임
업무 과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책임
직무 결과에 대한 책임

출처: 권혁주(2022: 110) <표 3-1>에서 인용

� � �

그�밖에도�여러�학자들이�책임성의�유형에�관해�정의하였으며,�이를�정리하면�다음

의�<표�2-5>에서�보는�바와�같다.�아래�표에서�알�수�있듯이�책임성의�개념과�정의는�

학자의�시각과�시대마다�다양하게�제시되고�있다.�현재에�이르러서는�행정환경의�변화

로�인해�국민은�다양하고�복잡한�행정수요와�정책문제를�공무원에게�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책임성의�복합적�개념이�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즉,�책임성을�법

적,�조직적,�재무적,�전문적,�정치적,�도덕적�측면�등을�모두�고려하는�복합적�개념으

로�정의하며,�다양한�유형의�책임성을�하나의�이론적�틀에서�통합적으로�분석하게�된

다.�이러한�복합적�책임성�개념은�계층적�관계�뿐만�아니라�시민참여,�직업윤리,�민주

적�절차,�사회적�형평성,�성과�등과�같은�현대�행정의�다양한�특성과�가치를�고려하여�

책임성을�이해하는�데�기여할�수�있다(모창환,� 2005;�엄석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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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책임성�유형에�관한�선행�연구�정리

학자 책임성 유형

Sinclair
(1995)

Ÿ 공적 책임성: 행정적 행위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공공행정에 대한 책임성
을 포함

Ÿ 정치적 책임성: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발생한 요구의 막바지 단계인 정치적 단
계에 책임을 부과하는 일반 경영자 사이에 존재하는 연계를 중시

Ÿ 경영적 책임성: 투입, 산출,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 필요
Ÿ 행정적 책임성: 투입 변화과정에 대한 지속적 통제 필요
Ÿ 전문가적 책임성: 공공행정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시민들로부터 행정적 만족도를 이끌

어낼 수 있음
Ÿ 개인적 책임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성이 요구

Stone
(1995)

Ÿ 상향식 책임성: 행정 부서와 의회에 대한, 그리고 공공 기관에 대한 책임성
Ÿ 하향식 책임성: 사용자, 동료, 이익 집단과 시민에 대한 책무성

Roberts
(1996)

Ÿ 자기중심적 책임성: 어떠한 위계구조가 단일 목표를 구체화하고 성과 정도를 결정하는
가?

Ÿ 사회적 책임성: 객체와 주체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통제는 전문적 법, 가치, 그
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Johnston & 
Romzek
(1999)

Ÿ 위계적 책임성: 규칙, 기준, 절차를 통해 권위에의 복종에 기반
Ÿ 법적 책임성: 규범과 많은 외부적 통제에 기반
Ÿ 전문가적 책임성: 이전의 요소들과 행정 내에서 보이는 실제에 기반
Ÿ 정치적 책임성: 계약적 규제가 없더라도 주주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

Caperchione & 
Pezzani
(2000)

Ÿ 외부적 책임성: 공공행정 관리자들이 그들의 책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와 
성취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짐. 관리자들은 그들의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 주주들과 소
통해야 함

Ÿ 내부적 책임성: 공공행정 관리자들은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상당
한 범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함.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에의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

Cendón
(2000)

Ÿ 정치적(political) 책임성: 정부가 적용한 정치적 절차 및 프로그램화된 규정 수행
Ÿ 행정적(administrative) 책임성: 법적 규정과 절차에 대한 순응
Ÿ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 직업적 기술 및 규칙·관례 순응
Ÿ 민주적(democratic) 책임성: 사회의 요구나 이익을 위함

Taylor & Rosair
(2000)

Ÿ 신탁의 책임성: 규범과 절차를 존중
Ÿ 경영의 책임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만족시켜야 함

Behn(2001)
Ÿ 재무적 책임성: 책임성의 판단기준이 회계
Ÿ 법적 책임성: 책임성의 판단기준이 법적 절차
Ÿ 성과 책임성: 책임성의 판단기준이 성과 목표

Kearns
(1996)

Ÿ 기존의 성과 기준에 기반한 책임성(외적 및 내적)
Ÿ 책무성 절차에 있어서 기관 행위에 기반한 책임성(반응적 또는 전략적인)

Burke(2005)

Ÿ 상향 책무성: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는 책임
Ÿ 하향 책무성: 참여적인 의사결정에서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지는 책임
Ÿ 내부 책무성: 대리인이 전문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함
Ÿ 외부 책무성: 외부의 고객, 이해집단, 지지자 등 대중 일반에게 반응함

출처: Giosi et al.(2008: 35-36), 김윤권(2012: 211)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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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관리와�책임성�논의

1)�공공조직에서의�책임성

공공조직은�사조직에�비해�경계를�초월하여�외부의�정치적·경제적·문화적�요인들과�

상호작용하고�서로�간에�영향을�미치게�되는�정도가�더욱�크다(정우일,�2006:26).�이

는�책임성의�범위가�사조직에�비해�더�넓다는�의미이기도�하다.

공공조직은�여타�다양한�사회·경제적�조직과�정책�전반의�과정에서�다양한�역할을�

공유하며�교환관계를�맺게�되며�그�중에서�가장�중요한�교환관계는�공공서비스를�받고�

있는�시민이다(정우일,�2006:26).�공공조직의�전반적인�목적은�공공정책의�범위�내에

서�정의되며,�정책의�집행을�확인하기�위하여�사조직과는�달리�보다�더�다양한�통제�

즉,�감독,�회계감사,�국회의�감시�등의�수단들을�적용하게�된다(정우일,� 2006:27).

� � �

2)�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

지방자치단체의�조직�책임성은�내·외부의�책임성에�대한�보고·이행의�대상들에게�조

직에�대한�내·외적�통제,�의사결정�및�결과�등을�포함한�제도,�업무,�방식에�대한�결정�

권한을� 확보하고� 책임성� 있게� 이행하는� 태도이다(김정숙·강영주,� 2020).� Rousseau�

(1985)는�조직이�지닌�책임성은�조직�내의�업무�방식�등을�결정할�수�있는�권한으로�보

았고,�일부�학자들은�책임성은�조직�내·외부에서�이루어지는�통제,�업무�및�의사결정에�

대한�책임을�뜻한다고�설명한다(Friedrich,�1940;�Finer,�1940;�Kearns,�1996;�김정

숙·강영주,�2020;�14;�재인용).�이러한�논의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조직�책임성�개념�

내에�조직관리에�대한�권한과�이의�결과를�책임지는�태도를�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책임성과�관련한�민주적�책임성은�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

으로�조직을�관리하는�데에서�시민을�대표한�지방의회�의원들이�결정한�조례에�따라�

운영하며,�조직�관리의�내용과�결과에�대해�지방의회에�보고·응답할�의무를�지니고�있

음을�의미한다.�또한�행정적�책임성은�지방자치단체가�자치조직권을�행사하는�데에서�

위계적�질서�내의�상위적�정치기구�및�행정기구인�중앙정부를�대상으로�법적으로�규정

된�규칙�및�절차에�순응해야�할�의무를�지님을�의미한다.�마지막으로�재정적�책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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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중앙정부를�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에�대한�회계�책임과�성과�

책임을�준수하여�중장기적�예산�운용에�대응해야�할�의무로�정의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책임성은�자율성과�서로�상반성을�갖는�동시에�상호보완

적�특성을�갖는다.�이제까지�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를�통제하며�주인-대리인의�관

계를�형성했던�점을�고려할�때�지방자치단체가�갖는�지방조직에�대한�자율성과�책임성�

간�관계는�상반될�수�있다.�Frumkin(2001)은�주인-대리인의�관계에서�자율성과�책임

성은�서로�상반성이�강한�개념이라고�설명한다.�이는�중앙정부가�시민으로부터�위임받

은�집행�권한을�토대로�지방자치단체를�통제한다면,�지방자치단체는�그만큼�책임성�의

무를�지니게�되며�지방조직�관리의�자율성이�축소된다고�설명한다.�반면,�앞서�살펴본�

관계와�달리�지방자치단체가�갖는�지방조직�자율성과�책임성은�상호보완적�특성을�지

닐�수�있다.�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과�전�국민을�대상으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며,�

복잡하고�다양한�행정수요에�대응해야�할�역할을�지니기�때문에,�이러한�역할에�근거

한�복잡한�책임성�관계를�고려할�때�지방자치단체는�지방조직의�자율성을�확보하고�이

에�응당한�책임성을�충족하기�위한�내부통제�시스템을�필요로�한다(박희정,� 2004).�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조직�자율성을�강화하면서�이를�보완하는�책임성�기제를�

갖출�필요가�있다.

� � �

3.�책임성�확보�방안에�관한�논의

1)�책임성�확보를�위한�다양한�이론적�논쟁

(1)�행정통제:�내부�통제와�외부�통제

책임성�확보를�위해�학자들은�다양한�이론적�논쟁을�펼치고�있다.�대표적인�논쟁�중�

하나는�'책임을�묻는�자'에�대한�문제이다.�이�논쟁은�관료제의�책임성을�보장하기�위

해�내부�통제를�강조하는�것과�법과�제도에�의존하는�외부�통제를�중심으로�할�것인지

에�대한�논쟁이다.�이러한�논의에서는�두�가지�주요�흐름으로�첫째는�전문가�집단의�

내부�자기�통제를�강조하는�Friedrich(1940)의�주장이�대표적이다.�이�관점은�현대의�

복잡한�정책�문제는�전문가들에게�높은�전문성을�요구하며,�내부적인�통제는�전문가들

의�기준,�행동�및�윤리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다른�하나는�Finer(194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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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대표되는�외부�통제�모델로�내부적인�통제는�부패로�이어질�수�있으며�민주주의

적인�외부�권위에�의한�통제만이�대안이라는�주장이다.�

� � �

(2)�행정이론별�책임성�확보�방안

책임을�묻는�자에�대한�논쟁은�행정이론�속에서도�계속�이루어지며�고전적�행정이

론,�신행정학,�신공공관리론,�거버넌스�시각에서의�책임성�확보�방안을�논의해�볼�수�

있다.�

고전적�행정이론은�법적�책임성�확보를�위한�방안으로�의회의�관료제�통제를�강조하

며�계층적�책임성�확보�방안으로�1)�조직구조적�측면에서�조직�내의�직무들이�수직적

으로�계층화되고�그들�간에�통제를�할�권한이�구체화되는�것이�조직운영의�원칙이�되

어야�하며�2)�조직행태적�측면에서�합리적�계층제�내의�모든�직원들은�자신에게�주어

진�몰인격적인�질서에�복종하고�상관의�명령을�수행하는�도덕적�의무와�체계적인�규율

과�통제를�준수하는�자제심을�가져야�한다고�한다(엄석진,�2009).�W.�Wilson은�계층

적�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명확한�책임구조를�강조하고�계층제적�통제,�실적제,�명확

한�법규와�절차,�전문화와�과업의�세분화,�명확한�명령계통의�확립�등과�같은�구조적�

개혁을�통해�정부의�책임성�확보를�제안한다.�

� � �

표2-6 행정이론별�책임성�확보�방안

행정이론 책임성 확보 방안

고전적 
행정이론

Ÿ 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의회의 관료제 통제를 강조
Ÿ 계층적 책임성 확보 방안
   - 조직구조적 측면: 조직 내의 직무들이 수직적으로 계층화되고 그들 간 통제 

권한이 구체화되는 것이 조직운영의 원칙이 되어야 함
   - 조직행태적 측면: 합리적 계층제 내의 모든 조직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몰

인격적인 질서에 복종하고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덕적 의무와 체계적인 
규율, 통제를 준수하는 자제심을 가져야 함 

Ÿ Wilson은 명확한 책임구조를 강조하며,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혁방안으
로 계층제적 통제, 실적제, 명확한 법규와 절차, 전문화와 과업의 세분화, 명확
한 명령계통의 확립 등과 같은 구조적 개혁 실시

신행정학
Ÿ 행정학 교육 방향 1) 기존의 공공관리, 정책분석 등에 더하여 환경, 복지, 도

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전문분야 교육 필요, 2) 공직윤리와 공익,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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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엄석진(2009: 25-34)재구성

� � �

신행정학은�전문가적�책임성을�강조하며�전문성�제고와�가치�중심적인�접근,�성찰적

인�접근,�시민�서비스를�위한�관료�육성�등�내부�통제를�강조한다.�신공공관리론은�미

시적�수준에서�계약�및�성과관리를�통해�본인-대리인�간의�유인체계를�일치시켜�책임

성�확보하고�거시적�수준에서�조직�내외부적인�구조조정을�추진하여�조직의�효율성�향

상과�권한의�위임에�따른�성과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체제의�구성을�목표로�한다.�

거버넌스이론은�내부적이고�비공식적인�통제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정치적�책임성을�

강조한다.�또한�네트워크�거버넌스�참여자�간의�상호인식,�학습,�암묵적인�규범�공유�

및�행위자의�도덕적�태도를�강조한다.�그러나�신행정학자들의�주장은�고전적�행정이론

과�신공공관리론으로부터�비판을�받고�있다.�관료제의�영향에서�개별�관료가�스스로�

해방될�수�있는지에�대한�비판이�있으며�조직�내부의�효율성과�생산성을�개선해야�하

는�압박으로�인해�시민과�사회에�대한�책임이�간과될�수�있는�것도�문제로�지적된다.

� � �

(3)�대리인�이론과�청지기�이론

주인-대리인�이론의�기본적�가정은�대리인이�주인을�위해�업무를�수행하지만,�주인

은�대리인이�업무에�적합한�능력을�가지고�있는지�혹은�얼마나�열심히�업무를�수행하고�

있는지�직접적으로�관찰하지�못한다는�것이다(권일웅,�2012).�대리인이�주인보다�특정

행정이론 책임성 확보 방안

성 등 행정가치에 대한 교육 강화 
Ÿ 행정의 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

신공공관리론

Ÿ 미시적 수준: 계약 및 성과관리를 통해 주인-대리인간의 유인체계를 일치시켜 
책임성 확보

Ÿ 거시적 수준: 조직 내·외부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조직의 효율성 향상과 
권한의 위임에 따른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체제 구성

거버넌스

Ÿ 내부적, 비공식적 통제의 성격
Ÿ 공식적 외부통제가 불가한 체제 속 상호 인지와 학습, 반복적 관계 형성을 통

한 암묵적 규범의 공유 및 상호 존중, 호혜성과 공정성 등에 기반한 내부통제 
기제 중요

Ÿ 어느 행정이론보다도 강한 행위자들의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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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업에�대하여�더�많은�지식과�능력을�갖고�있기�때문에�주인은�대리인에게�위임�업

무에�관하여�상당한�재량을�부여하게�되고,�대리인은�그�재량의�범위�안에서�자신의�능

력과�지식을�활용하여�업무를�처리하게�되지만,�그�처리의�효과는�궁극적으로는�주인에

게�귀속된다(권순만･김란도,�1995:�78).�그러나�계약을�체결할�때�주인과�대리인�간에
는�정확하고�객관적인�정보교환이�이루어지지�않으며�계약이�체결된�이후에도�주인은�

대리인의�행동을�감독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어떻게�하면�대리인이�주인의�이익을�위

하여�기여하게�할�것인가가�대리인�이론의�핵심이다(원구환,�2008).�이러한�시각에서�

대리인�이론은�주로�외부�통제에서�책임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탐색한다.

대리인�이론의�외부통제�중심적�책임성�확보방안에�대해�반론을�제기하는�이론은�청

지기�이론이다(원구환,�2008).�청지기�이론은�외부통제�중심의�접근�방식이�계약�통

제의�어려움과�감독�권한의�부족�등으로�인해�근본적인�책임성을�확보하기�어렵다고�

주장하며(Dwivedi� &� Jabbra,� 1998:� 1-16;� Romzek� &� Dubnick,� 1994:� 263-294;�

Kettle,�1993),�대리인�이론의�한계를�비판하며�새로운�책임성�확보�방안을�제시한다.�

즉,�대리인�이론은�책임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주인의�대리인에�대한�외부�

통제(법률적･관료제적�규정,�청문회나�선거와�같은�정치적�감시권�등)를�주장하는데�
비해�청지기�이론에�의하면�주인과�대리인이�공통의�핵심가치를�공유할�때�내적�책임

감(internal��accountability)이�생성되고�이에�따른�책임�있는�행동이�유발된다는�것이

다(원구환,� 2008).

� � �

(4)�사회적�담론을�통한�공유된�인지모형

그�밖에도�책임성�확보�방안으로서�공유된�인지�모형을�살펴볼�필요가�있다.�최태현�

외(2015)는�전자정부의�구축�과정에서�책임성�확보�수단으로�사회적�담론을�활용한�

공유된�인지모형을�개발하여�제시하였다.�공유된�인지모형은�조직�내에서�구성원들�간

에�공유되고�조직화된�관련�지식에�대한�이해를�의미하며,�사회적�수준에서는�담론을�

통해�구성원들의�집단적�학습�결과로�간주된다.�이를�위해�정보통신기술과�정책관련�

집단들�간에�사회적�의미�구성을�통해�정보와�기술에�대한�공유된�인지모형을�개발해

야�한다고�주장하였다.�그러나�전자정부의�관리지향적�모형과�민주적�모형은�가치�딜

레마를�형성하는데�이러한�딜레마는�정보와�정보기술의�속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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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어야�한다고�보았다.�즉,�사회적�구성을�통해�공유된�인지모형을�개발하는�것은�

특정�정보통신기술과�처리되는�정보가�사회적으로�어떤�의미를�가지며,�어느�부분이�

사회적으로�중요하며,�어떤�수단과�사회적�자원을�활용하여�전자정부�시스템을�구축하

고�운영할�것인지에�대해�당사자들이�의미를�부여하고�공통된�이해를�형성하는�것을�

의미한다.�이러한�공유된�인지모형은�집단적�학습과�해석의�결과로서�합의된�전자정부

에�대한�이해를�제공할�것이라고�보았다(최태현�외,� 2015).

� � �

2)�지자체�조직관리에서�책임성�확보에�관한�논의

(1)�책임성�확보�논의�배경:�지자체�인력�규모�적정성�논쟁

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논의의�배경�중�하나는�지자체�인력�규모가�적정�수준

보다�과다하다는�인식이�전제되어�있는�경우가�있다.�이�경우를�뒷받침하는�이론으로

서�대표적인�것이�바로�파킨슨�법칙이다.�행정수요와�관계없이�관료들의�효용극대화를�

위해�정부�규모가�확대된다는�것으로서�과대정부모형을�설명하고�있다.�반면,�Lowery�

&�Berry(1983)는�수요�측면의�요인들을�고려하고�있다.�행정환경�변화에�따라�시민

들이�요구하는�다양한�행정서비스�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정부�규모가�확장되고�

있다는�것이다.�

현재의�정부�규모가�과다하다고�보는�입장에서는�주료�전자의�입장을�취하게�되며,�

현재의�정부�규모가�과다한�것만은�아니라고�보는�입장에서는�후자의�입장을�취하고�

있다.�정부�규모가�현재�과다하다고�생각하거나�과다해질�것을�우려하는�입장에서�책

임성�문제를�더욱�강조하게�되는�경향이�있다.�다만,�책임성의�개념을�확장해서�생각

한다면�시민들의�요구에�더�잘�부응하기�위한�책임성�논의까지도�고려할�필요가�있다.

� � �

(2)�책임성�확보�방안�

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를�위해서는�크게�두�가지�접근방식이�있을�것이다.�우선

은�자치조직권을�강화하여�지자체가�스스로�책임성을�확보하도록�하는�것이다.�다른�방

안으로는�지자체의�법적·계층제적�특성을�활용하여�행정책임성을�확보하도록�하는�것이

다.�먼저,�자치조직권의�이양�수준을�결정해야하며�이에�따라�지방조직관리의�내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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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현재와�어떻게�다르게�규정할�것인지,�또한�자치조직권�이양에�따른�지방자치단

체의�행정책임성�확보�장치를�무엇으로�규정할�것인지로�구분하여�접근해야�한다.�

우선,�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를�위한�자치조직권의�강화는�우선�다음의�두�가지�

방식으로�접근할�수�있다.�첫째,�자율형�조직관리체제를�선택한�조직운영으로�전환하

는�것이다.�즉,�자치단체�스스로�조직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여야�하며�지방�정책의�

핵심적인�행위자인�지방의회,�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들이�지방자치단체의�조직�운영

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하동현·주재복·최흥석,�2011).�하동현·주재복·

최흥석(2011)은�이에�대해�각�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의�구조�

및�인력운영계획의�수립�단계부터�조직분석�및�진단�등과�같은�조직관리�과정�전반에�

참여할�수�있는�보장이�필요하며�지속적인�조진진단�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제시한

다.�또한,�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를�효율화하기�위해서는�조직의�문제점을�상시적으

로�발굴하고�개선조치의�강구하는�노력이�필요하다.�따라서�먼저�지방자치단체�스스로�

상시적인�자체�조직진단을�실시하도록�하고,�조직진단에서�노출된�문제점들을�개선하

기�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스스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하동현·주재복·최흥석,�

2011).�이와�같이�자율형�체제를�구축하기�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고�법률로�최소한

의�기준을�규정한�후�단계적으로�이양을�추진해야�한다.�둘째,�시도와�시군구의�역량

에�적합한�차등형�조직관리권�이양을�실시해야�한다.�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

에는�인구규모,�행정조직체계,�수행기능�등의�차이가�있으므로�필요에�따라�이양�수준

을�다르게�규정할�수�있어야�한다.�유형화된�자치단체를�세분화하여�유형별로�자치조

직권의�범위와�수준을�설정할�수�있다.�

다음으로�행정책임성�확보�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직�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서

는�자치행정의�책임성과�조직운영의�자율성이�조화를�이루도록�해야�한다.�자치조직권

의�강화를�위해�이양수준과�책임성�확보수준을�적절하게�구축하되,�자치조직권의�강화

는�주민�부담과�국가경제�부담을�증가시켜서는�안된다.�지방자치단체의�인력�및�행정기

구�수�증가로�인한�총액인건비�증가를�피하기�위해�매년�적정�규모를�설정하는�것이�중

요하다.�이를�위해�객관적인�자료를�마련해야�한다.�또한�행정안전부에서�주기적인�메

타�조직진단을�실시하여�자체�조직진단의�적절성을�분석하고�문제점을�발견할�수�있도

록�해야한다(하동현·주재복·최흥석,� 2011).�아래� <표�2-7>에서는�우리나라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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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들의�현황을�정리한�것이다.�외부�통제와�내부�통제�그리고�

직접적인�수단과�간접적인�수단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박해육�외,� 2020:224).

표2-7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에�관한�책임성�확보�수단

구분　 통제 유형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자체 통제 상위기관 통제 주민/언론

직접적인 
통제방식

감독

지도
자치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각종 승인이나 협의, 보고 등
의 요구

명령‧통제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자치조직권(지방정부의 조직‧
인력에 관한 사항_대통령령)

분쟁조정 등

감사

내부감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지방의회감사(행정사무

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행정감사(정부합동감사 등)

감사위원회 　

간접적
통제
방식

평가

자율평가

5대 행정정보시스템

　 　
자기진단

(self-check)제도

공직윤리 자기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진단 및 
성과 평가

　 정부합동평가

국민참여 
조직진단

(상시적인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수요자중심)

인센티브 
포상

(담당조직 혹은 공무원 시상)
포상

(자치단체 혹은 공무원 시상)
　

정보공개 
및 참여

정보공개

　 　

조직성과 지표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자치단체 
조직정보공
개시스템)

자치단체 
조직운영 

핵심지표(5개) 
홈페이지 공개

자율적 참여 　 기준인건비제 시행 　

출처: 박해육 외(2020: 224). <표 2-148>, <표 2-14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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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연구에의�적용

1)�책임성�개념의�다양화

본�연구에서는�다소�확장된�개념의�책임성의�개념을�적용하도록�한다.�최근�지자체

는�더�복잡해지고�급변하는�환경에�대응하여�다양한�지역문제를�해결하도록�요구받고�

있는데�조직은�이를�해결하기�위한�주요�수단이�되며�조직의�책임성의�개념�역시�복합

적이고�확장되어야�할�것이다.�우선� ‘누구에�대한�책임인가(책임의�대상)’�차원에서�

지자체는�‘법적�책임성’과�‘민주적�책임성’을�진다.�공공조직으로서�전통적으로�요구

되는�‘법적�책임성’을�기반으로�지역�주민의�요구에�충실히�부응하여야�하는�지방자치

의�본질상�‘민주적�책임성’을�가져야�한다.�최근�들어서는�효율성�차원에서나�민주성�

차원에서나�참여가�강조되고�있어�민주적�책임성이�점차로�커지고�있으므로�지자체�조

직관리�영역에서도�이를�반영해야�할�필요가�있다.�또한�이에�더하여�‘어디까지�책임

질�것인가(책임의�범위)’�차원에서는,�기존의�책임성의�유형에�관한�연구에서�많이�언

급되지�않았던�‘절차적(과정적)�책임성’과�‘결과적�책임성’을�포함한다.�지자체�행정

에서도�소통과�협력을�통해�갈등�해결이�중요시되고�있으므로�업무�과정을�설명하고�

정당화하는�‘절차적�책임성’과�최종적인�결과에�대해�책임을�지는�‘결과적�책임성’도�

포함시킬�필요가�있다(권혁주,�2022:110).�마지막으로는�조직관리의�영역에서도�여타

의�정책�영역에서와�같이�해당�영역에�적용되는�규칙과�관례에�관한�전문�지식이�필요

하며,�기구�및�인력의�설계와�관련해서는�다소�더욱�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다.7)�따

라서� ‘전문적�책임성’도�고려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거버넌스별로�우선시되는�책임성의�개념이�다를�수�있음을�전제할�것

이다.�또한�각�정책�과정별로도�그러할�수�있는데�정책기획�단계에서는�법적�책임성과�

민주적�책임성,�정책집행�단계에서는�절차적�책임성,�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는�전문

적�책임성,�결과적�책임성이다.�그리고�만약�절차적�책임성을�인지�공유를�위한�설명�

절차라고�정의한다면�이는�정책�과정�전반에�걸쳐�적용되는�것으로�본다.

7)�더욱이�최근에는�과학적�지식을�기반으로�하는�정책�결정�과정을�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설계에�관한�연구

42

2)�책임성�인식과�제도(수단)�설계의�연관성

본�연구에서는�책임성�인식을�수단�설계에�있어서�중요한�요소로�본다.�책임성�인식

은�제도보다�앞서갈�수도�있고�미치지�못할�수도�있다.�책임성�인식�수준이�조직관리�

영역에서의�책임성�확보�제도에�비해�앞서가는�부분에�대해서는�제4장에서�논의할�지

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타당성�검증에�적용할�것이다.�따라서�각�거버번스

별로�또는�정책과정별로�주요하게�적용되는�책임성에�부합하는�수단이�설계되어�있는

지�또는�충분한지를�검토하게�된다.�반면,�책임성�인식�수준이�제도�설계에서�목표로�

하는�수준보다�미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5장에서�논의할�책임성�확보�수단의�

실효성�검토에�적용하게�된다.

� � �

그림2-4 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다양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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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수단�설계에�관한�논의

1.�정책수단의�의의

1)�정책수단의�개념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은� 정책도구(policy� tools)� 또는�거버넌스�수단�등의�

용어와�유사하게�사용되어�왔다(최하예,�황성수,�2018).�“Tools”�또는�“Instruments”

는�“공공�문제를�다루기�위해�집합�행위�(Collective�Action)가�구성되는�식별�가능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Salamon,� 2002:� 19).� 대체로� 초기� 문헌에서는� 수단

(instruments)이라는�표현이�도구(tools)라는�표현보다�많이�쓰여졌으나,�최근에는�후

자를�선호하는�경우도�많다(Salamon,� 2002;�Hood�&�Margetts,� 2007).�두�용어를�

구별하여�개념적�차이를�설명한�학자는�찾기�어려우며,�정책수단에�관한�최근�연구가�

수록된�Eliadis�et�al.(2005)의�공저자들도�두�용어를�혼용하여�쓰고�있음을�감안하여�

본�연구에서도�두�용어의�구별�없이�사용하고자�한다.�많은�학자들이�공통적으로�제시

하는�정책수단�개념의�구성요소는�다음� <표� 2-8>과�같다.�

� � �

표2-8 정책수단의�개념

학자 정의

Doern & Phidd(1983) 정책행위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 

Ringeling(1983) 
사회과정에 영향을 주고 지배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성격을 보여주는 정책 
활동의 집합

Hoogerwerf(1989)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위자가 사용하거나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 

Schneider & Ingram 
(1990)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공정책에 부응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개입수단 (means of intervention)

Howlett(1991) 
정책산출 또는 정책효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대상물, 
활동 또는 테크놀로지 

Schneider & Ingram 
(1997)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
를 가진 정책설계의 요소들(elements in policy design)

Vedung(1998) 정부가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활용하는 기법(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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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 Bruijin & Hufen(1998), 전영한(2007), 남궁근(2008), 최하예·황성수(2018) 재구성 

� � �

위에서�보는�바와�같이�정책수단은�다양한�개념과�구성요소를�가지고�있지만�학자들

은�보편적으로�정책수단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정책수단은�1)�의도적으로�개

발된�기법이나�기술이며,�2)�정부나�유사한�공적�행위자에�의해�활용되며,�3)�정책목

표의�달성이나�집합적�문제의�해결을�위해�목적지향적(goal-directed)�성격을�갖는다.�

Salamon(2002)은�정책수단을�광범위하게�정의하여�정책수단이�가지는�다양한�속성

을�설명하고�개별�수단을�비교할�수�있는�기준을�제시하였지만�전영한(2007)은�개념

적�복잡성은�분석단위(Unit�of�Analysis)와�분석수준(Level�of�Analysis)�설정의�어려

움을�초래한다고�하였다.�예를�들어,�공공정책,�정책�프로그램,�제도와�같은�유사한�

개념들�간의�차이를�명확하게�정의�내리는�것은�쉽지�않다.�특히,�하나의�독립된�분석

단위로서�각�정책수단을�설정하는�것은�쉽지�않다.�현실의�정책수단이�대부분�도구조

합(Instrument�Mix)의�상태로�존재하기�때문이다(최하예·황성수,�2018).�정책수단의�

끊임없는�변화로�인해�정책수단�유형분류�또한�쉽지�않다(전영한,� 2007).

� � �

2)�정책수단의�유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은�정부가�사회�변화를�유도하거나�정책목표를�달성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means)이며� 기법의� 총체(set� of�

techniques)이다(Salamon,� 1989;� Vedung,� 1998;� 전영한,� 2007;� 문명재,� 2008).�

이는�규제,�조세�지출�또는�감면,�보조금,�직접�지출,�바우처,�정책홍보,�설명회,�도

학자 정의

Salamon(2002)
공적 문제를 접근하기 위하여 집합적 행동이 구조화되는 판별 가능한 방법
(identifiable method)

Howlett & Ramesh 
(2003)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부가 사용가능한 실제 수단 및 장치(actual 
meansor devices)

정정길 외(200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Howlett(2005) 국가권위의 활용 혹은 의도적 제한을 수반하는 거버넌스 기법 

전영한(2007)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수단 

남궁근(2008)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이성우(2013) 공권력과 공적자원의 뒷받침을 받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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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설득�등의�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고전적�정책수단으로�처방(prescription),�권

한부여(enabling),� 긍정적� 저지(positive� deterrence)가� 강조되었다면(Bardach,�

1979),� 1990년대�후반�행정�패러다임이�거버넌스로�변화되고�정책협의·조정과�같은�

절차적�정책수단이�중요한�정책도구로�등장하고�있다.�

� � �

표2-9 정책수단의�유형

학자 분류

Bardach(1980) 강제집행(enforcement), 유도(inducement), 혜택제공(benefaction)

Doern & Phidd
(1983)

강제성 정도에 따른 설득(exhortation), 지출(expenditure), 규제
(regulation), 공적소유(public ownership)

Hood(1986) 정보제공(nodality), 권위(authority), 재정(treasure), 조직(organization)

McDonnel & 
Elmore(1987)

권한(mandate), 유인책(inducements), 역량 형성(capacity-building), 
시스템 변화(system-changing)

Linder & Peters
(1989)

운영복잡성, 공적 가시성, 사용자 적응성, 개입성, 상대적 비용, 실패가능성, 
대상정밀성, 시장의존성 

Schneider & 
Ingram(1990)

권위적 수단 (authority tools), 유인적 수단(incentive tools), 역량적 수
단(capacity tools), 상징 및 권고 수단(symbol and hortatory tools), 학
습 수단(learning tools)

Vedung(1998) 채찍(sticks), 당근(carrots), 정보제공(sermons) 

Salamon(2002) 직접적/간접적 수단으로 분류 

전영한(2007)
직접규제, 준직접규제, 간접규제, 직접유인, 준직접유인, 간접유인, 직접정
보, 준직접정보, 간접정보 등 

이성우(2013) 권력, 정보, 자금, 조직

출처: 전영한(2007), 최하예·황성수(2018) 재구성

� � �

전영한(2007)은�이러한�논의를�종합하여�강제성과�직접성을�기준으로�정책수단을�9가

지로�유형화하였다(아래�<표�2-10>).�먼저,�강제성은�Vedung(1998)의�분류에�따라�규

제,�유인,�정보제공�순으로�3가지�범주로�나누고,�직접성은�정부조직과�민간조직의�중간

영역에�존재하는�준정부조직에�의한�수단운용을�추가하여�세�가지�차원으로�나누었다.�이

를�통해�전영한(2007)은�정책수단을�직접규제/직접유인/직접정보,� 준직접규제/준직접유

인/준직접정보,�간접규제/간접유인/간접정보�9가지로�구분하였다(송성화·전영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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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0 강제성과�직접성에�의한�정책도구의�9가지�유형

 
강제성(coerciveness)

높음 중간 낮음

직접성
(directiveness)

높음 직접규제 직접유인 직접정보

중간 준직접규제 준직접유인 준직접정보

낮음 간접규제 간접유인 간접정보

출처: 전영한(2007: 288)

� � �

2.�정책수단�선택에�관한�논의

1)�수단�선택

정책수단의�선택요인과�관련하여�다양한�관점에서�연구가�진행되어�왔다.�지난�이십

년간� 연구자들은� 이해관계(Peters,� 2005),� 이해집단� 네트워크의� 특성(Bressers� &�

O'Toole,� 2005),� 이데올로기와� 사회규범(Doern� &� Phidd,� 1983;,� Peters,� 2005;�

Ringeling,�2005),�정책유행(Van�Nispen�&�Ringeling,�1998;�Ringeling,�2005),�조

직적�관습�혹은�관성(Peters,� 2002;�문명재,� 2008),� 역사적�선택�혹은�경로의존성

(De� Bruijin� &�Hufen,� 1998;� Landry�&�Varone,� 2005;� Peters,� 2005),�정책학습�

및�적응(Hood�&�Margetts,� 2007),�국가적�집행맥락(Howlett,� 2005)�등�다양한�요

인을�제시하였다.

정책수단의�선택은�기존의�이해관계�분포를�변화시키며�특정�정책수단이�선택되거

나�혹은�배제된다.�이는�정책수단의�선택이�정치적으로�중립적이지�않고�특정�정책수

단의�선택으로�인해�누군가는�이득을�또�다른�누군가는�손해를�보게�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정책수단의�정치·경제적�함의는�왜�특정�수단이�다른�수단을�제치고�선택되는

지�설명�가능하다(전영한·이경희,�2010).�경제적�이득과�손실은�특히�정부규제에�관

한�정치경제학적�문헌에서�정부규제의�도입�혹은�완화를�설명하는�중요한�변수로�강조

된다(최병선,� 1992).

정책수단의�선택에�관한�논의는�다양한�접근법으로�논의되었다.�첫째,�합리적�접근

으로�공공선택�관련�학자들은�인센티브�구조와�인식을�강조하여�공공영역에서의�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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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공공영역에의�준시장적�개념�도입,�계약,�지역통제,�특별구�설치�등)과�개인

의�최적의�결과를�창출할�수�있는�제도의�설계를�강조한다(오민수·김재일,�2009).�둘

째,�신제도주의적�접근으로�제도적�요인,�특히�구조와�문화가�정책수단의�선택과정에�

핵심적인�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로� 정책문제에�

관심을�갖는�행위자간의�네트워크이다.�즉,�정책수단의�특성이�기존�네트워크�특성을�

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면�그러한�정책도구가�정책형성과정에서�채택될�가능성이�높다

는�것이다.�넷째,�정치적�요인을�강조하여�정책수단은�단순히�기술적�문제라기보다�정

치와�신념(faith)의�중요성을�강조한다.�정책수단은�자원의�제약,�정치적�압력,�법적�

제약,�과거�정책수단�선택�실패를�통한�학습에�의해�형성된다(Hood,� 1986;�오민수·

김재일,�2009).�다섯째,�통합적�접근으로서�Schneider�&�Ingram(1990)는�정당주의,�

경쟁,�공적의견,�이익집단의�강도,�행정�또는�입법�전문가주의,�정책분석의�영향�등�

과정�변수(process� variable)와�엘리트�파워,�각국의�역사적�과정,�정책참여수준,�정

치문화�등과�같은�영향요인을�제시하였다(Schneider�&� Ingram,� 1990:� 522-523).�

한편,�Linder�&�Peters(1989)는�정책수단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설명하기�위해�

미시적(micro),� 중범위적(meso),� 거시적(macro)� 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한�모델을�

아래�<표�2-11>에�제시한다.�정책수단은�외생�요인과�내생�요인으로�구분할�수�있으

며,�외생�요인을�설정의�맥락과�문제의�맥락에서�분류하고,�설정의�맥락은�다시�체제

변수와�조직변수로�구분할�수�있다.

� � �

표2-11 정책수단�선택�영향요인

외생요인
내생요인

설정의 맥락 문제맥락

체제변수(거시) 조직변수(중범위) 문제특정변수(중범위) 개인변수(미시)

국가정책스타일 조직문화 정책영역 배경

정치문화
외적 연계

요구조건 역할

사회적 분열 제약 인지적 요소

출처: Linder & Peters(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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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목표와�정책수단의�타당성

정책수단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가�사용할�수�있는�각종�수단을�의미한다

(노시평·박희서·박영미,� 2006;�유훈,� 1992,�심상택�외,� 2018).�그리고�공공문제를�

해결하기�위해�의도적으로�고안된�기법�또는�기술로�정부�또는�유사한�공적행위자에�

의해�활용되며�정책목표의�달성�또는�집합적�문제의�해결이라는�목적지향적인�성격을�

가지고�있다(전영한·이경희,�2010:�95).�정책수단은�국민들의�이해관계에�직접�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의� 구성요소들� 중� 가장� 중요하다(노시평·박희서·박영미,�

2006:� 21).�정정길�외(2023)은�성공적인�정책�집행은�목표�달성과�적합한�정책수단

을�명확하게�결정하고,�바람직한�정책�내용을�가지며,�충분한�자원을�보유하는�것에�

달려있다고�하였다.�이러한�조건이�충족되면�정책�집행은�쉽게�성공할�수�있다.�따라

서,�정책의�명확성과�일관성을�보장하며�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유용한�정책수단

을�사용하여�현장에서의�정책�실행�가능성을�높여야�한다.�정책수단이�정책�목표�달성

을�위한�적절한�도구인지를�다음�<표�2-12>�정책�목표��수단�합리성�평가�기준을�통

해�판단할�수�있다.

� � �

표2-12 정책�목표-정책�수단간�합리성�평가�기준

구분
연계성

높음 낮음

영향력
높음 적절 미흡

낮음 미흡 부실

출처: 김영록·신동면(2016: 49) <표 2-3> 인용

� � �

이는�정책수단과�정책�목표가�연계되어�있는지를�나타내는�연계성과�정책수단이�정

책�목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를�나타내는�영향력을�중심으로�부실,�미흡,�적

절�3단계로�평가한다(김영록·신동면,�2016).�먼저,�부실은�정책�목표와�수단간�연계

성이�높지�않고,�정책�목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을�말하고�미흡은�정책�

목표와�수단간�연계성이�높지�않지만�정책�목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거나,�반대로�

정책�목표와�수단간�연계성이�높지만�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사업을�말한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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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정책�목표와�수단간�연계성이�높고�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사업

이다.

수단조합(instrument�mix)�문제는�동시에�사용되는�복수의�정책수단들�사이의�상호

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의� 어려움을� 말한다(전영한·이경희,�

2010).�과거�도구주의적�전통에서는�정책수단들을�독립적으로�분석하는�것이�일반적

이였지만�현실에서는�정부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단일�수단이�아닌�다양한�수단

을�동시에�사용하는�경우가�많다.�이러한�정책�현실은�기존의�단일도구�중심적�정책수

단�분석의�제약을�제기하게�되었다.�만약�정책수단의�조합이�일반적인�현상이라면,�정

책수단�선택의�성과�분석은�복잡하고�어려운�과제가�되기�마련일�것이다.�정확히�어떤�

정책수단이�선택되었을�때�독립적인�효과를�식별하는�것은�어려우며�복수의�정책수단�

사이의�서로�보완되거나�충돌하는�상호작용에�대한�연구가�필수적일�것이다.�예를�들

어,�van�der�Doelen(1998)은�동일한�정책목적을�위해�다른�정책수단들�사이의�"주고

받기(give-and-take)"�전략을�통해�상호보완성을�달성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전영

한,�이경희,�2010).�그러나�Bressers�&�O'Toole(2005)은�정책수단�선택�시�예상하

지�못한�상충적인�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였다.�관련된�연구들을�통해�

정책수단의�상호작용과�영향력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 � �

3.�정책수단과�거버넌스�논의

거버넌스별로�펼쳐지는�정책�과정�단계에서�각�단계별로�적합한�정책수단은�다를�수�

있다(Howlett,�2011).�각�수단은�다른�거버넌스에서�다른�목적과�의미를�가질�수�있

기�때문에�동일한�수단이라도�맥락에�따른�효과를�잘�판단하여�설계하여야�한다.�특히�

목표가�다양한�경우에는�더욱�그러하므로�세심한�설계가�필요하다.�아래�[그림�2-5]

에서는�각�거버넌스별로�나타나는�정책과정에�따라�적합한�수단이�다를�수�있음을�예

시적으로�보여주고�있다(Howlet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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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거버넌스별�정책과정과�수단의�예시

출처: Howlett(2011: 23) [그림 2-2]에서 인용

� � �

4.�본�연구에의�적용

1)�각�거버넌스별�정책과정에�따른�정책수단�적용

정책수단은�적용되는�상황에�따라�그�효과가�달라질�수�있다.�따라서�정책�설계를�

할�때에는�정책수단의�기술적�측면만이�아니라�거버넌스�특성과�그것이�작동되는�정책�

맥락까지�잘�알아야�한다(Howlett,�2019).�본�연구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영역에서�

작동되는�두�가지�종류의�거버넌스에�따라�더�잘�적용되는�정책수단이�다를�수�있음을�

전제로�할�것이다.�또한�정책수단은�모든�정책과정에서�나타나는�것이므로�각�거버넌

스별�정책�과정별로�적용되는�정책수단을�검토할�것이다.�본�연구에서는�정책�단계를�

간략화하여�정책기획단계,�정책집행단계,�정책평가환류단계의�3단계로�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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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거버넌스와�정책과정과�수단

출처: 저자 작성

� � �

2)�정책수단�선택의�기준

본�연구에선�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재설계는�다음의�두�단계에�걸쳐�

진행될�것이다.�우선은�목표�부합성을�기준으로�수단의�타당성을�검토해보고,�맥락�적

합성을�기준으로�수단의�실효성을�고민하고자�한다.

� � �

(1)�목표�부합성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자체�조직관리�영역에서는�변화하는�환경에�부합하는�다

층적�거버넌스의�적용이�필요하며,�각�거버넌스에서�추구하는�합리성은�다르다.�이는�

정책�목표가�다양할�수�있음을�의미하여,�이와�같이�다중�목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정책수단의�다양한�조합이�필요하다.�우선�거버넌스의�특성에�의한�정책�목표를�생각

해보면,�중앙-지방�관계에서의�계층적(법적)�거버넌스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의�목표

를�‘수단적(도구적)�합리성’에�근거하여�설정하게�되고,�지자체-시민�관계에서의�네

트워크�거버넌스에서는�목표를�‘합의적�합리성’에�근거하여�설정하게�된다(Schneider�

&�Ingram,�1997;�Howlett,�2019).�구체적으로는�계층적(법적)�거버넌스에서�추구하

는�수단적(도구적)�합리성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에서�인력�운영의�비용과�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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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익의�불일치를�최대한�해소해�나가는�것을�주요�목적으로�한다고�본다.�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주민이�지자체�조직관리에�대해�관심을�가지고�조직관리가�주민의�수

요에�부합하도록�최대한�다양한�주민의�편익이�반영되도록�하면서도�조직관리의�비용

을�인지하여�통제해�나갈�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본다.�본�연구에서는�

이와�같은�복합적인�정책�목표를�고려하여�각�거버넌스별�정책수단의�연관성을�검토할�

것이다.8)

� � �

(2)�맥락�정합성

앞에서�아무리�이상적인�정책수단을�설계하였다�하더라도�이들이�실제�상황에서�잘�

작동하지�않는다면�이는�탁상공론에�불과할�것이다.�따라서�정책�현실에�대한�면밀한�

검토를�통해�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우선은�이미�설계된�정책수단과의�정합성

을�검토하여야�한다.�충돌�가능성을�제거하고�보완�가능성을�타진해�보는�것이다.9)�

우리나라�지자체�상황은�매우�다양하고,�상황에�따라�효과성�여부와�정도가�달라질�수�

있다.�지자체별�맞춤형�적용�모델과�단계별�차등�적용�방식도�고민해야�한다.

8)�이러한�목적들은�앞에서�논의한�책임성과도�연관성이�있는데�수단적(도구적)�합리성에서는�전문적�

책임성,�법적�책임성,�성과적�책임성과의�연관성이�높다면,�합의적�합리성에서는�민주적�책임성,�절

차적�책임성과의�연관성이�높다.

9)�Howlett(2019:34)은�변화하는�환경�하에서는�응급처방(patches)식�수단�설계가�필요할�수도�있다고�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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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연구의�분석틀

앞에서�논의한�바에�따른�본�연구의�분석틀은�다음과�같다.�각�장에서�다룰�주요�분

석�요소를�제시하였고,�이들�간의�관계를�개략적으로� [그림�2-7]로�나타내었다.

우선�지자체�조직관리�정책에서�책임성�확보를�위한�제도들의�실태�분석을�위한�틀

을�아래�그림에서�제시하였다(제3장에�적용).�현재�우리나라의�지자체�조직관리에�관

련된�법적�제도�현황과�실제�운영�상황을�살펴보고�거버넌스와�정책과정별로�분류하여�

제시할�것이다.

또한�지자체�조직관리�정책에서�책임성�확보�수단의�재설계를�위한�틀을�제시하였다

(제4장에�적용).�지자체�조직관리의�정책목표는�무엇인지,�지자체�조직관리�거버넌스�

참여자들은�책임성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이를�토대로�정책�목표에�부

합하는�수단의�재설계방향을�제시한다.

지자체�조직관리�정책에서�책임성�확보�수단의�실효성�제고�방안�제시를�위한�분석

틀을�제시하였다(제5장에�적용).�앞에서�발굴한�각�수단�또는�수단간�조합이�각�행위

자들�간의�관계�속에서�실효성�있게�작동하기�위한�방안을�도출하는�것이�목적이다.�

즉,�여러�행위자들�간의�거버넌스가�작동하는�맥락적�요인들을�검토해보고�앞�장에서�

발굴한�책임성�확보�수단이�실제로�작동할�수�있는�공식적·비공식적�규칙들을�구체화

하여�이를�제도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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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분석�개요

본�장에서는�현재�우리나라의�지자체�조직관리�정책에서�책임성�확보를�위한�제도실

태를�파악하고자�한다.�제도�개선을�위한�수단�재설계를�하기�전에�지자체�조직관리에�

관련된�법적�제도�현황과�실제�운영�상황을�살펴보고�현재�수단이�충분한지를�평가해

본다.�이는�이후의�수단�재설계의�토대가�될�것이다.

앞의� <표� 2-7>에서�제시한�지자체�조직관리에�대한�통제�수단들을�분석�대상으로�

한다.�상위기관에�의한�통제�수단,�지자체�자체적인�통제�수단,�주민에�의한�통제�수

단들로�묶어서�살펴본다.�이를�앞�장의�분석틀에서�제시한�거버넌스와�정책과정별로�

분류하여�충분성�여부를�평가한다.

� � �

표3-1 분석�개요

구분 내용

분석 목표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현황은 어떠한가?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은 충분한가?

분석 내용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현황 및 운영 실태
   - 상위기관에 의한 통제 수단 
   - 지자체 자체적인 통제 수단
   -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
§ 거버넌스별・정책 과정 단계별 책임성 확보 수단 분류
§ 현재 수단의 충분성 평가

분석 방법
§ 문헌 분석
§ 지자체 조직관리 담당자 면담

출처: 저자 작성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제도 
현황 및 운영 실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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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상위�기관에�의한�책임성�확보�제도�및�운영�현황

1.�국회의�통제수단

1)�국회�국정감사의�목적�및�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회의�국정감사는�「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국정

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제2호와�제4호�및�제7조의2에�규정되어�있다.�지방

자치단체는�많은�부분�국가사무를�처리하고�있으며,�국가보조금을�지원받는�사무가�존

재하기�때문에�「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제2호에�따라�국회의�국정감사를�

받게�된다.�

� � �

표3-2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회�국정감사의�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

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
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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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현황

지자체에�대한�국정감사�사례를�살펴보았다.� 2015년도에� 10개의�광역자치단체(서

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

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에�대한�국정감사가�이루어졌다.�이중�부산광역시의�경우에

는�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과�관련하여�산하�공기업의�경영�상태를�재진단하고�부채문

제의�해결방안을�마련해야�하며,�부단체장·실국�수�조정�등�자치조직권�강화에�대한�

세부적인�노력�성과가�필요하다고�지적받았다.�또한�「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

군·구�공무원�보직관리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는지,�부산시�및�소속�기초지방자

치단체�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기준을�즉시�마련하고�이�과정에서�당사자인�공무원들

의�여론을�수렴할�필요가�있는�등�제도적�개선점�등을�지적받았다.�또한�경기도의�경

우에도�도�내�지방자치단체에�고용되어�있는�무기계약직�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위반�

사례를�파악하여�개선할�것을�지적받았다.

2020년도에도� 10개의�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

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에�대

한�국정감사가�이루어졌다.�이중�광주광역시의�경우에는�비정규직�비율이�높고�비정규

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이�전국�평균보다�낮아�임금조건이�열악하므로�이를�개선할�

필요가�있음을�지적받았고�울산광역시는�지자체�산하�위원회의�정비가�필요함을�지적

받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부정채용의�문제가�발생함에�따라�산하기관에�대한�관리감독�강화의�필요성

이�지적되었고,�제주특별자치도는�직원들의�비위에�있어�징계기준을�지키지�않고�있다

는�지적을�받았다.�

   

2.�중앙부처의�통제수단

1)�중앙부처�감사의�목적�및�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에�대한�중앙부처의�감사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법」�제184조�제1항�

및�제185조,�제190조,�제191조,�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2조,� 「행정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9조에�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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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에서는� 개발사업,� 시책사업,� 인허가� 업무,� 재해관리,� 재정·인사운영�

등�지방자치단체의�주요업무를�대상으로�법령위반,�예산낭비,�업무�방치,�공직기강�해

이�사례�여부를�중점으로�감사를�실시하고�이를�통해�지방재정의�책임성과�건전성을�

확보하고�지방공무원의�공직기강을�확립하며,�국정의�환류기능을�수행하는�것에�목적

을�두고�있다.

또한�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제34조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기구�및�정원�운영에�관해�감사를�실시할�수�있다.

   

표3-3 지방자치단체에�대한�중앙부처�감사의�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지방자치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
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
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
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8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
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9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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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현황:�정부합동감사�사례

(1)�정부합동감사�사례

2021년도�충청남도의�정부합동�감사결과�보고서를�살펴보면,�감사는� 2021년� 9월�

27일부터�10월�15일까지�13일�동안�수행되었으며,� 8개�부·처·청�39명의�감사반원이�

참여하여�2018년�7월�이후�충청남도에서�추진한�업무�전반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였

다.�감사는�주요�국비사업�추진실태,�회계�및�예산집행의�적정성,�소극적�행정행태,�

규제개혁�저해행태,�국민안전�소홀,�지방재정�비효율�위법·부당한�업무처리�등에�중점

을�두고�이루어졌으며,�사전컨설팅감사�및�적극행정면책을�통해�적극행정을�지원하고�

구분 세부내용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
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
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
191조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
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조직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
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중략-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
ㆍ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를 명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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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을�해결하도록�감사를�실시하였다.�감사결과�총�132건을�지적하여�신분상(징

계� 4건,�기관(장)�경고� 3건,�훈계� 34건(130명),�시정� 44건,�주의� 41건,�통보�등� 6

건),�재정상(회수징수�7,914�백만원,�감액반납�등�3,194�백만원)�조치를�요구하였다.�

지적사항�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임기제공무원의�채용업무�부당�처리,�일반임기

제공무원�및�개방형�직위�채용�부적정,�휴직자�복무�관련�업무처리�부적정,�지역개발

사업�국고보조금�정산�부적정,�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사무�소홀,�

각종�공사�관련�업무�처리�부적정�등에�관한�사항이�해당하였다.�

2022년도�전라남도의�정부합동�감사결과�보고서를�살펴보면,�감사는�2022년�5월�9

일부터�5월�25일까지�13일�동안�수행되었으며,�10개�부·처·청�43명의�감사반원이�참

여하여� 2019년� 4월�이후�전라남도에서�추진한�업무�전반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였

다.�감사는�주요�국비사업�추진실태,�회계�및�예산집행의�적정성,�소극적�행정행태,�

규제개혁�저해행태,�국민안전�소홀,�지방재정�비효율�위법·부당한�업무처리�등에�중점

을�두고�이루어졌으며,�사전컨설팅감사�및�적극행정면책을�통해�적극행정을�지원하고�

지역현안을�해결하도록�감사를�실시하였다.�감사결과�총�157건(행정안전부�48건,�국

토교통부�10건,�환경부�17건,�보건복지부�16건,�농림축산식품부�18건,�농촌진흥청�11

건,�산림청� 6건,�식품의약품안전처� 6건,�소방청� 18건,�해양수산부� 7건)을�지적하여�

신분상(징계�3건,�기관(장)�경고�6건,�훈계�26건(111명),�시정�67건,�주의�44건,�통

보�등� 11건),�재정상(회수징수� 2,840�백만원,�감액반납�등� 37,207�백만원)�조치를�

요구하였다.�지적사항�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근무성적평정�업무처리�부적정,�각

종�보조사업�관리�부적정,�일반임기제공무원�채용�부적정,�휴직자�복무�관련�업무처리�

부적정,�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부적정,�겸직허가�관련�업무처리�및�복무관리�

부적정,�공사비�과다�계상�등에�관한�사항이�해당하였다.�

   

(2)�행정안전부�감사�사례

2016년�행정안전부는�광주광역시와�강원도�산하�시군구�포함�25곳의�조직운영�실태

에�관한�감사를�실시하였다.�법령에서�정한�기구·정원�기준�준수�여부와�비합리적인�

조직운영�개선을�중점을�두어�실시되었으며,�감사대상은�2015년도�조직�분석�결과에�

따라�조직관리의�효율성이�낮은�지방자치단체를�우선적으로�선정하였다.�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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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서는�2016년�4월�28일~4월�29일까지�감사를�수행했으며,�강원도에�대해서는�

2016년�5월�3일~5월�4일까지�감사를�수행하였으며�감사결과�기관주의�1건,�시정요구�

36건,�개선권고�8건이�도출되었다.�감사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광주광역시는�기

관주의�등�3건,�강원도는�시정요구�등�3건이�적발되었으며,�법령�및�기준을�위반한�23

개�지자체,�총�45건을�적발해�해당�지자체에�시정조치�및�동일사례�재발방지를�위한�

자체�개선계획의�수립을�요구했다.�주요�위반사례는�법령과�기준에�불부합한�기구�운

영사례,�복수직렬�정원책정�부적정�사례,�비합리적인�조직�운영�사례가�있으며,�이�외

에도�기준인건비제도의�정확한�운영을�위한�처분�사례가�있었다.10)�자세한�감사결과

는�아래의� <표� 3-4>에�제시하였다.�

   

표3-4 행정안전부�감사(2016년�지방자치단체�조직운영�실태�감사)�결과

10)�행정안전부에서는�복지사각지대�발굴�및�찾아가는�서비스�확대를�위해�[자치�단체�사회복지�담당공

무원�확충�시행지침]을�전국�지자체에�시달하고,�보편적�복지업무�직위를�‘행정’�단수직렬에�정원

으로�책정�및�관리하기�위하여�복지업무�수행�행정직(행정직�순증+�행정직�재배치)�정원을�괄호표

기로�명시하도록�규정하였으나,� J시는�기준인건비�제도에�따라�복지업무�수행�행정직의�증원을�표

기하지�않아서�감사처분에서�시정�요청을�받았다.

사례 내용 감사결과

법령과 
기준에 

불부합한 
기구 운영

▶ 한시기구*를 당초 협의·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기존 상시업무
를 편제하는 등 사실상 여타 국(局)처럼 상시기구화 하여 운영

*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기존의 행정기구로 감당
할 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시군구 한
시기구는 시도에서 협의

-광주동구 (협의) 문화수도추진단(문화관광, 환경위생, 청소업
무) → (설치) 문화경제국(문화관광, 인권정책, 경제업무)

-광주남구 (협의) 문화교육특구추진단(문화정책, 특구지원, 문
화홍보, 교육지원업무)  → (설치) 문화경제국(문화관광, 교육
지원, 도서관, 경제, 지역경제순환업무) 

-광주북구 (협의) 문화인권도시추진단(문화관광정책, 민주인권
교육업무)  → (설치) 문화경제국(경제정책, 기업지원, 문화관
광, 위생, 인권정책업무)

<시정요구> 
협의요건에 부합하게 재
요구(광주 동구·남구·북
구), 연장 타당성 재검토
(광주시)

▶ 자치구에서 당초 협의결과와 다르게 부적정한 한시기구를 
연장요청 했음에도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요구대로 협의

<기관주의> 
적정 협의기준 등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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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내용 감사결과

-광주시 : 광주 동구·남구·북구 한시기구 연장협의시 부적정사
례 검토 소홀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
계획 수립(광주광역시)

▶ 지자체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임시조직(TF)을 1년 이상 계속·상시 운영하면서 직제에 
미반영

-강원도 : 4급 건설추진단TF (‘12.9.27 설치) → 3년 8개월 
운영

-강릉시 : 5급 시민소통담당관TF (‘14.7.16 설치) → 1년 10
개월 운영

-홍천군 : 5급 경제현안사업추진단TF (‘15.1.1 설치) → 1년 
5개월 운영

<시정요구> 
기구설치기준에 부합하
게 정비(폐지 또는 직제
반영) (강원도, 강릉시, 
홍천군)

복수직렬 
정원책정 
부적정 
사례

▶ 자격증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책정

-광주서구 : 결핵환자 치료(행정·보건·간호), 가로등 관리(행정
‧공업)

-광주남구 : 약무업무(행정‧의료), 치매상담센터 운영(행정·의
료)

-춘천시 : 복지관 신축공사 감독(행정‧시설)
-강릉시 : 청사 전력‧설비관리(행정‧공업), 청사 승강기 관리
(행정‧시설)

<시정요구> 
업무관련성에 부합하게 
정원 재조정(조례·규칙 
반영) (광주 서구·남구, 
춘천시, 강릉시)

▶ 해당 직위와 큰 관련성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

-속초시 : 의사업무 기록(속기·사무운영·시설관리)
-홍천군 : 도서관 자료실 운영(행정‧사서‧시설)
-양양군 : 기획‧예산‧징수 등 12개 직위(행정‧세무‧사서)

<시정요구> 
업무관련성에 부합하게 
정원 재조정(조례·규칙 
반영) (속초시, 홍천군, 
양양군)

비합리적인 
조직 운영 

사례

▶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조례근
거)를 폐지 또는 통폐합 등 개선대책 없이 존치

-21개 지자체 : 총 59개 부적정한 위원회 존치

<시정요구> 
지침에 부합하게 폐지 
등 위원회 정비(21개 지
자체) 

▶ 사업소 설치기준(현장성, 집행기능 등)에 부합하지 않은 기
구를 본청 보조기관이 아닌 사업소로 부적정하게 협의·운영

-원주시(창조도시사업단) : 개발사업 지원업무 수행, 시청 내 
사무실 운영

<시정요구> 
기준에 부합하게 재요구
(원주시), 타당성 재검토
(강원도)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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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사원의�통제수단

1)�감사원�감사의�목적�및�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에�대한�감사원의�감사에�관한�사항은� 「헌법」�제97조�및� 「감사원법」�

제22조와�제23조,�제24조에�규정되어�있다.�「감사원법」�제22조에서는�회계검사에�대

한�필요적�사항을�규정하고�있고�제23조에서는�선택적�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제24

조에서는�직무감찰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동법�제20조에�따르면�감사원은�국가의�세입·세출의�결산검사를�하고�회계에�대한�

상시�검사�및�감독하며,�행정기관�및�공무원의�직무를�감찰하여�행정�운영의�개선과�

향상을�도모하는�임무를�부여받은�기관이다.�이러한�사항을�통해�지방자치단체에�대한�

감사원의�감사는�지방자치단체의�회계와�지방자치단체의�사무,�공무원에�대한�감사를�

통해�행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표3-5 지방자치단체에�대한�감사원의�감사�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
원을 둔다.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
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
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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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현황

2011년�감사원의�보고서인� 「감사결과�처분요구서-지방자치단체�조직·인사�운영실

태」에서는�서울특별시�등�44개�지방자치단체(광역�13개,�기초�31개)와�서울특별시�성

북구�등�21개�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전자는�조직,�인사�분야�업무�전반에�대하여,�

후자는�특정�사안을�확인하는�방향으로�감사가�이루어졌다)�지방자치단체의�조직·인사�

분야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점검을�수행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해당�보고서에�따르면,�감사는�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권�남용,�특별채용�비리�등�고

질적인�인사비리를�엄단하고�재발을�방지하는�한편,�합리적인�인사�운영을�위한�제도

개선을�유도할�목적으로�실시되었다.�당해�처분요구서의�경우에는�각�유형별로�제도�

및�실체를�검토하고�문제점을�지적한�후�‘조치할�사항’을�통하여�통보,�주의,�징계�요

구�등의�처분을�내리는�형식을�취하고�있으며,�특히�분야별�지적�사항유형을�제시하고�

있다.

구분 세부내용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
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
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이하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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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감사원�지적사항�유형

분야
유형
(건)

세부내용

조직
관리

5(7)

임의기구 부당 설치·운영
부단체장 직급 운영 및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정원을 초과하여 부당 승진임용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기구 부당 설치·운영
통합 창원시 정원 책정 등 부적정

특별채용 
등 채용

9(42)

특정인을 법적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공개 특별채용
5급 상당으로 채용한 계약직공무원을 부시장급으로 과도하게 대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 등 부당 채용
채용자격기준을 위인설관(爲⼈設官)식으로 부당 변경한 후 특정인 채용
채용자격기준 미달자를 부당 채용
공개채용시험 불합격자를 부당 특별채용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지도·감독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채용제도 운영 부적정

근무
성적
평가

4(16)

근무성적평정 순위 등 부당 변경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자격증 가점 부여 부적정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승진 7(21)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인원 등 부당 변경
인사시기를 늦추어 특정인 부당 승진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결원 보충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와 달리 승진임용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승진대상자 사전 결정
승진소요연수가 지나지 않은 자를 부당하게 승진임용

기타 
조직·인사 

운영
4(15)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리제도 운영 부적정
별정직공무원을 상위 직급 직무대리로 부당 지정
징계의결 요구 업무처리 부적정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부적정

출처: 감사원(201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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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준인건비제도

기준인건비제도는� 정원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볼� 수� 있다.�

1978년까지�개별승인제로�운영되어�오던�지방자치단체의�정원관리제도는�1988년�「지

방자치법」이�개정되면서�기준정원제로�운영되었으며�1994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

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따라�표준정원제로�전환되었다.�이후�2007년부터는�정

원을�총인건비의�범위�내에서�조례로�정한다는�총액인건비제가�도입되었으며,�2014년

부터는�재정력에�따라�총액인건비를�운영하는�기준인건비제로�전환되었고�현재까지도�

운영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정원관리를�위한�제도�가운데�개별승인제,�기준정원제,�표준정원제

는�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정원관리를�할�수�있는�여지가�적었으며,�해당�제도들

은�중앙정부의�통제를�통한�정원관리제도로�평가할�수�있다(윤영근·박해육,� 2018).�

2007년부터�도입된�총액인건비제는�지방자치단체의�정원관리의�큰�전환점이�되었다.�

총액인건비제는�지역의�행정수요를�반영하여�적정인력규모를�산정하고�이를�기구·인

력�운영의�기준으로�삼았다.�총액인건비를�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인력�

운영에�관한�대부분의�사항을�결정할�수�있게�되면서�자치조직권이�신장되었다고�평가

할�수�있으며,�중앙정부가�관리하던�지자체�기구�및�정원�관련�권한이�지자체의�자율

적�설치�및�관리�영역으로�점차적으로�허용되면서(김홍주,�2019)�정부간�관계가�통제

형에서�자율형으로�전환하는�전환점이�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총액인건비제는�지방

자치단체의�정원�운영의�자율성을�보장함과�동시에�지방의회�및�주민통제를�강화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를� 강조하였다(행정안전부,�

2015).�그러나�총액인건비제는�총정원과�인건비�총액을�이중으로�관리함에�따른�자율

성�및�탄력성이�저하되는�재정적인�문제가�발생하였고�이에�대한�대안으로�2014년�기

준인건비제를�도입하였다(강영주·손화정,� 2018).�

2014년�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제4조의�내용을�

살펴보면�기준인건비제는�지방자치단체가�행정여건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여�자

율적으로�조직관리가�가능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

운영의�책임성을�높이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해당�조항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을�기준인건비를�기준으로�자율적으로�운영하되,�자율성과�책임성이�조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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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해�일정�수준을�법령으로�제한하고�있으며,�이는�지방자치단체의�정원관리�책임

성이�자율성을�행사하기�위한�필수�요건임을�명시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다.11)

� � �

표3-7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제4조

연도 개정내용

2014. 3. 5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
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
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8. 2. 20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
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1)�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32581호）의하면�행정안전부장

관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수요,�인건비�등을�고려하여�매년�기준인건비를�산정하고�전년도�12월31

일까지�각�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지자체�조직관리�담당자와의�인터뷰�내용�중에

는�지방자지단체와�지방의회의�인력관리에�관한�협의�내용이�행정안전부로부터�새로�산정된�기준인

건비를�통보받는�시점�보다�이를�경우,�협의�내용을�준수하는데�한계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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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지자체�자체�책임성�확보�제도�및�운영�현황

1.�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법적근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기구정원규정�제23조를�근거로�하며�5년�간의�연간계획을�

세우도록�하고�있다.�작성�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이다.�시도지사는�행정안전부장관과�

시군구청장은�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하며,�시도지사는�시군구와의�협의�결과를�행정

안전부장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다.

� � �

표3-8 지방자치단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
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
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
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
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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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현황

중기인력운용계획은�다소�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현재로서는�실효성을�가지

고�있다고�보기�어렵다(박현욱·최지민,�2021).�효율적�인력계획이�되기�위해서는�연

도별�인력계획의�연계성이�있어야�하나�현재로서는�그렇지�못하며,�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도�부족하다.�또한�조직진단과�연동하거나�시뮬레이션�모델�분석�등의�과학적�

방법을�근거로�하고�있지�않아서�실제�적실성과�활용도가�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 �

2.�조직관리위원회

1)�법적근거

기구정원규정에서는�조직관리위원회를�두고�지자체의�조직운영정책과�관련한�여러�

사항들을�심의할�수�있도록�하고�있다.�위원장을�포함한�10명�이내의�위원들로�구성하

도록�하고�있다.

� � �

표3-9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위원회�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
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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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

2)�운영�현황

2021년�현재�광역지자체�중에서도�설치된�곳이�충남,�전북�등�몇�군데가�되지�않을�

정도이고�총� 21개만이�설치되어�있어�여전히�설치�수가�미흡하다(아래�표�참고)

표3-10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운영�현황

구분 세부내용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 4.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30.>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 4. 30.>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30.>

광역자치단체 본청설치유무
조직관리위원회 설치한 

기초지자체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x 3개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부산광역시 x 0개 -

대구광역시 x 1개 북구

인천광역시 x 0개 -

광주광역시 x 2개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x 0개 -

울산광역시 x 0개 -

경기도 x 2개 안산시, 여주시

강원도 x 0개 -

충청북도 x 1개 충주시

충청남도 o 2개 논산시, 당진시

전라북도 o 1개 김제시

전라남도 x 1개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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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현욱·최지민(2021: 48) <표 3-3>에서 인용

� � �

3.�자체감사기구에�의한�자체감사

1)�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의�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에�대한�감사는�「공공감사에�관한�법률」과�「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

감사규정」에서�자체감사기구의�구성을�명시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자체감사와�

관련해서는�지자체별�조례�및�규칙에�의해�규정된다.�다만,�「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서는�제2조에�‘자체감사’라는�용어를�정의하고만�있으며,�「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

감사규정」에서는�지자체에�대한�감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지자체별�조례�및�

규칙에서�자체감사에�관한�사항들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서는�자체감사를�지방자치단체장은�자체감사

를�통해�자신이�속한�기관의�모든�활동�등을�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그�결과를�

처리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또한�「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항에서

는�「지방자치법」제185조,�제190조�및�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조에서�

준용하는�경우�포함)에�따라�지자체�및�시·도�교육청에�대한�감사관련�사항들을�규정

하고�있다고�명시하고�있다.� 「지방자치법」제185조에서는�국가사무나�시ㆍ도�사무�처

리의�지도ㆍ감독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제190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자

체사무에�대한�감사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동법�제191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

에�대한�감사�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감사는�「공공감사에�관한�법률(약칭:�공공감사법)」에�근거해서�수행된

다.�「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에�명시되어�있듯이�지방자치단체�감사는�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 본청설치유무
조직관리위원회 설치한 

기초지자체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x 4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포항시

경상남도 o 0개 -

제주특별자치도 o 0개 -

세종특별자치시 x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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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자체감사기구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과�효율적인�감사체계의�

확립에�필요한�사항들에�대한�감사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내부통제제도를�내실화하고�

그�운영의�적정성,�공정성�및�국민에�대한�책임성을�확보하기�위함이다.

동법�제37조에�따라�구체적인�감사기준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

기준(감사원규칙)」에�규정되어�있다.�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기준」�

제3조에서는�감사원의�지방자치단체감사의�적용범위를�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자

체감사에�적용한다고�규정이�되어�있으며,�제4조에서는�감사활동의�목적을�기관�운영

의�적정성,�공정성�확보와�국민에�대한�책임성�확보로�규정하고�있다.�

이상을�종합하면,�지방자치단체의�감사의�권한은�「지방자치법」에서�찾을�수�있지만�

법령�내에서는�‘자체감사’라는�용어를�규정하거나�명시하지�않고�있다.�이는�지방자치

단체의�자체감사에�관한�사항은�지자체별�개별�조례와�규칙에서�찾아야�함을�의미한다.

서울특별시의�경우,�해당�사항을�「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에�규정하고�있다.�자

치구�차원에서는�서울특별시�마포구의�경우�「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감사�규칙」에�내

용을�규정하고�있다.�「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과�「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감사�규

칙」을�살펴보면�두�규정의�목적과�감사의�종류는�동일하나,�적용범위에서�차이가�있는�

것을�알�수�있다.�

� � �

표3-11 �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
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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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제37조(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
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
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
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
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법 제35조 또는 「감
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
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
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
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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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
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18.1.18., 2022.1.13>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ㆍ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ㆍ기관 (「지방자치법」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
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
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
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
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
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개정 2017.8.31.>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3. 구 금고와 구비 보조단체ㆍ기관
4.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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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의�자체감사는�내부기구로서�감사담당부서를�두고,�자체감사규칙에�의

해�감사를�수행한다.�「공공감사에�관한�법률(공공감사법)」�제5조�제1항에서는�기관의�

규모와�자체감사�대상기관의�수등으로�고려하여�관계�법령에서�정하는�경우에�자체감

사업무를�전담하여�수행하는�자체감사기구를�두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 �

표3-12 자체감사기구�설치에�관한�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
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
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
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자체감사기구�설치�방법으로는�독임제와�합의제의�두�가지�유형이�있다.�독임제�내

부�감사기구는�내부�공무원을�중심으로�구성되므로�자치단체장으로부터�독립성을�확보

하기�어려워�단체장의�권한을�효과적으로�견제할�수�없고�공정한�감사행정�집행에�취

약하다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이에�합의제�외부�감사위원회를�통해�기

존�독입제�내부�감사기구의�자율성과�독립성의�한계를�극복하고�투명하고�공정한�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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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필요하다는�논의가�이어졌다.�2023년�현재�자치단체의�합의제�감사기구는�광

역자치단체�10곳과�기초�자치단체�3곳에서�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2006),� 충청남도(2011),� 세종특별자치시(2014),� 서울특별시

(2015),�광주광역시(2015),�강원도(2018),�부산광역시(2019),�경상남도(2021),�대

구광역시(2022)에서,�기초의�경우�대전시�서구(2015),�충청남도�아산시(2016),�전라

북도�익산시(2020)에서�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 � �

표3-13 자체감사기구�현황

구분 지역 명칭 전담여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광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감사관 전담 부기관장 직속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전담 기관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울산광역시 감사관 전담 부기관장 직속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경기도 감사관 전담 부기관장 직속

강원도 감사위원회 전담 기관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충청북도 감사관 전담 부기관장 직속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경상북도 감사관 전담 부기관장 직속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전담 기관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전라북도 감사관 전담 부기관장 직속

전라남도 감사관 전담 독립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전담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기초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감사위원회 전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출처: 공공감사 홈페이지(http://www.pasa.go.kr/)

�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운데� 가장� 먼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다음에�설치한�충청남도,�기초자치단체�가운데�가장�먼저�감사위원회를�설치한�대

전광역시�서구의�예시를�통해�감사위원회에�관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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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31조의�규정에�따라�자치감사�수행을�위해�도지사�소속�하에�직무상�독립된�

지위를�갖는�합의제�행정기관인�감사위원회를�설치하였다.�2006년�7월�제주특별자치

도의�출범과�함께�자치권을�광범위하게�인정받게�되면서�감사권의�독립과�강화를�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감사위원회를�설치하였고,�사무국을�두어�자치감사활동을�처리하

며,�「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통해�구성�및�운영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자치감사대상기관에�대한�감사�및�감사결과에�따

른�시정�등의�요구,�개선요구�및�권고,�공무원�징계�및�문책처분�요구,�감사결과�처분

요구에�대한�재심의,�공직기강�감찰활동,�공무원�비위조사�처리,�진정�등�민원사항�처

리,�도민감사관�운영,�사전컨설팅감사�제도�운영,�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등의�기능

을�담당하고�있다.�

� � �

표3-14 제주도�감사위원회�법적근거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
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
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
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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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16조와�「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조�규정

에�따라�자체감사�업무를�전담하기�위하여�공정하고�투명한�감사행정을�실현하기�위해�

독립된�합의제�행정기관인�감사위원회를�설치하였다.�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2011년�

전국�최초로�독립된�기관으로�출범하였으며,�「충청남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

한�조례」에�따라�설치,�구성�및�운영되고�있다.�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감사정책�및�

주요�감사계획�수립에�관한�사항,�각종(종합,�재무,�특정,�성과,�복무)�감사시행�및�

처분,�감사심사�분석,�감사�통계�및�징계�등�처분자요구자�사후관리,�책임감사관제�운

영,�컨설팅�감사�추진,�보조금�특정감사�시행�및�처분,�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반부

패�청렴종합대책�추진,�감사원·정부합동감사�수감�지원,�도민감사관제�운영�등의�기능

을�담당하고�있다.�

� � �

표3-15 충청남도�감사위원회�법적근거

제2조(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도
지사가 임용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비전임 (시간제)계약직으로 임명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5급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대전광역시�서구�감사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16조와�「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

조�규정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감사행정실현을�위해�독립된�합의제�행정기관인�감사

위원회를�설치하였다.�대전광역시�서구�감사위원회는�2015년�기초자치단체�중�최초로�

감사위워회가�출범하였으며,�「대전광역시�서구�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에�따라�설치,�구성�및�운영되고�있다.�대전광역시�서구�감사위원회는�감사종합계획�

수립�및�시행,�각종(재무,�특정,�성과,�복무�등)�감사시행�및�처분,�구�본청·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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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및�하부행정기관에�대한�감사시행�및�처분,�구청장의�지도�감독을�받는�국·시·구

비�보조단체�감사시행�및�처분,�공직기강�감찰�추진,�각종�진정민원�조사�및�처리,�계

약심사제도�운영,�일상감사제도�운영,�주민감사청구제도�운영,�주민옴부즈맨에�관한�

사항,�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등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 � �

표3-16 대전광역시�서구�감사위원회�법적근거

제2조(합의제감사기구 설치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
로 구청장이 임용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6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갈등 및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갈등조정관을 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 �

4.�지방의회의�감사

1)�지방의회�감사의�목적�및�법적근거

지방의회의�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감사권�및�조사권)�제1항과�제3항,�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문응답),�제150조(결산)에�근거하여�수행된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서는�매년�1회�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감사

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동법�제150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결

산서를�다음�해�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결산의�심사�결과�위법하거나�부당한�

사항이�있는�경우에�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또는�해당�기관에�시정을�요구할�수�있

다고�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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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률에�근거할�때�지방의회의�감사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사무와�결산에�관한�

사항을�감사하며,�이를�통해�지방정부의�정책과�예산의�부실을�방지하고�동시에�집행

기관의�행정활동을�견제하는�제도적�장치임을�알�수�있다(이영균·이재영,� 2009).

지방의회�감사는�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및�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는�국가사무와�

시·도의�사무에�대하여�국회와�시·도의회가�직접�감사하기로�한�사무를�제외하고는�그�

감사를�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실시하며(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의�결산에�대한�감사도�수행한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에�따르면,�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시

ㆍ도에서는�14일의�범위에서,�시ㆍ군�및�자치구에서는�9일의�범위에서�감사를�실시하

고,�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특정�사안에�관하여�본회의�의결로�본회의나�위원회에서�

조사하게�할�수�있다.

� � �

표3-17 지방의회�감사의�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
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
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
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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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현황

지방의회는�행정사무에�관한�감사�또는�조사와�관련하여�필요하면�현지�확인을�하거

나�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지방자치단체장�또는�관계�공무원이나�사무에�관계

되는�자를�출석하게�하여�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다.�행정사무의�경우�지방의회는�

본회의의�의결로�감사․조사�결과를�처리하며,�그�결과�해당�자치단체나�기관의�시정을�
필요로�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그�시정을�요구한다.�반면,�결산의�경우�지방자치단

체장이�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서와�증빙서류를�작성하고�지방의회가�선임한�

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해당�자료를�지방의회에�제출한�후�감사를�실시한

다.�결산의�심사결과�위법�또는�부당한�사항이�있는�경우�지방의회는�본회의�의결�후�

지방자치단체�또는�해당�기관에�변상�및�징계조치�등�시정�요구할�수�있다.�행정사무

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는�각각�지방의회�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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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주민에�의한�책임성�확보�제도�및�운영�현황

주민에�의한�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은�자체�책임성�확보�수단과�

상위기관에�의한�책임성�확보�수단에�비해�미흡한�상황이다.�일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

의�조직관리에�관한�내용을�홈페이지를�통해�주민들에게�공개하는�소극적인�책임성�확

보�수단만이�운영되고�있는�현실이다.�다만,�최근�일부�지자체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에�관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함으로써�책임성

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다음에서는�해당�사례들에�관해�간략히�논

의하고자�한다.�

� � �

1.�정보공개제도

1)�정보공개제도의�목적�및�법적근거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정보를�국민의�청구에�의하여�열람,�사본,�복제�등의�형

태로�청구인에게�공개하거나�공공기관이�자발적으로�또는�법령�등의�규정에�의해�의무

적으로�보유하고�있는�정보를�배포�또는�공표�등의�형태로�제공하는�제도이다.�정보공

개제도는�업무수행과정과�결과에�대한�국민들의�감시와�비판을�제도화한�것으로�공직

사회의�부패를�사전에�차단하고�투명한�업무수행을�통해�국민의�신뢰를�제고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정보공제도는�「헌법」�제21조(표현의�자유)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법적�근간으로�하고�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에�

근거하여�정보공개제도의�목적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국민에게�제공함

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

확보하는�것이다.�동법�제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소관�사무에�관해�법령의�범위에

서�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정할�수�있고�지방자치단체의�주민은�조례에�근거하여�정

보공개�청구권을�가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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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8 정보공개제도의�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
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제3항
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제9조의2제3항
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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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조직운영�5대지표�홈페이지�공개

지방자치단체의�조직운영�5대지표�공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

에�관한�규정」제40조에�근거한다.�해당�규정에�따르면�자치단체장은�매년�홈페이지를�

통해�지자체의�기구와�정원�운영�현황을�공개하여야�하며,�공개대상과�시기,�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조직운영�5대지표는�주민과�언론의�관심도가�높은�지표로�

공무원정원,�과장급�이상�비율,�공무원�1인당�주민수,�소속기관�및�현장공무원(읍·면·

동)�비율,�재정규모�대비�인건비�비율이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과�구미시의�조직운영�5대지표�공개내용(2022년�12월말�기준)을�

살펴보았다.�공통적으로�5대지표의�공개는�해당�지자체와�비교지자체의�평균�수치를�

표와�그래프로�함께�제공하며,�비교지자체의�현황도�제시하는�것을�알�수�있다.�다만,�

제시하는�방식은�약간씩�차이가�있을�수�있다.12)�

12)�예를�들어,�도농복합시의�구미시와�특별시�자치구인�서울특별시�성동구를�비교했을�때�성동구는�동

별�공무원의�비율을�제시하지�않고�있었으나�구미시는�소속기관별�읍면동�공무원의�비율을�추가적

으로�제시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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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조직운영�5대지표�공개(서울특별시�성동구�예시)

홈페이지 공개예시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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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민참여제도

1)�조례·규칙의�제정·개정·폐지에�대한�주민참여의�목적�및�법적근거

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에�관한�시민�의견의�청취는�지방자치단체의�조직개편

에�관한�주민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통해�책임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이해할�수�있

다.�주민의�의견�청취�및�수렴은�주민참여를�통한�행정통제로�이해할�수�있다.�주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주권자인�시민이�권리와�의무를�행사하는�것을�의미하

며(이승종·김혜정,�2018).�이를�행정통제의�관점에서�보면�주민�또는�시민이�개인적

으로나�또는�집단적으로�지역사회의�주된�문제와�관련한�정책결정이나�집행에�통제를�

가하는�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이광종,�2005).�행정통제�수단으로서�직접적인�시

민�또는�주민의�참여는�1960년대�후반부터�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민주주의의�가장�

기본적인�특징으로�이해되고�있다.�주민참여를�통한�행정통제는�행정의�기능이�확대

되면서�기존의�상위기관에�의한�행정통제만으로는�행정의�책임성을�충분히�확보하지�

못한다는�한계에서�출발하였다.�주민참여에�의한�행정통제는�지방분권이�강조되고�있

는�흐름에서�행정의�민주화와�지방자치의�활성화를�위해�매우�필요하고�유익한�것이

라고�볼�수�있다.�

지자체의�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안에�대한�주민참여의�법적근거는�「지방자치

법」제19조와�제20조에서�찾아볼�수�있다.� 「지방자치법」�제19조�제1항에서는�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또는�폐지할�것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으며,�동법�제20조�제1항에서는�주민은�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는�규칙의�제정,�

개정�또는�폐지와�관련된�의견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할�수�있다고�규정

하고�있다.



제3장� |�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제도�현황�및�운영�실태

89

표3-19 주민참여의�법적근거

구분 세부내용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
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
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

2)�지자체�조직관리에�대한�주민�의견청취�사례

(1)�A시

A시는�2022년�11월�18일부터�2022년�11월�27일까지�A시의�행정기구�및�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관련해서�76명의�개인�또는�단체의�의견을�검토하였다.�개인�또는�기관

의�제출�의견과�이에�대한�지자체의�검토결과를�살펴보면,�일부�의견을�개정안에�반영

했음을�알�수�있다.�oo연합회�등�13명이�동물보호�업무의�증가로�동물복지팀을�동물보

호팀으로�명칭변경�제시한�데에�대해�이를�반영하였으며,�△△중앙회�등�27명이�신도

시�개발로�인구�유입이�증가하고�이에�따른�인력이�필요하므로�현행부서의�유지를�요

청한�데에�대해�이를�반영하여�기존의�개편안�내용은�필요한�경우�향후�조직개편�시에�

고려한다고�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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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 「A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관한�시민�의견�및�검토�결과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oo연합회 
등 13명

Ÿ 현행부서 유지
   - (개편안) 도시농업과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농업과
   - (제출안) 도시농업과 현행유지
Ÿ 명칭변경
   - (개편안) 식품위생농업과, 동물복지팀
   - (제출안) 농식품위생과, 동물보호팀
   - 변경사유:농업인구수는 감소하였으나,

농업지원 업무 및 동물보호 업무 증가

Ÿ 일부 반영
   - 정부의 기구인력 운영방침에 따른 유

사업무 통폐합 및 인력재배치 사항으
로 통폐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
물보호팀 명칭은 반영하되, 

   - 현재 도시농업과 내 업무량  및 인력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 추진

△△중앙
회 등 
27명

Ÿ 현행부서 유지
   - (개편안)도시농업과 + 식품위생과 ⇒ 

식품위생농업과
위생정책팀 + 식품안전팀 ⇒ 식품위생
팀 

   - (제출안)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 식품
안전팀 
현행유지

   - 변경사유: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
입 증가에 따른 위생업무 및 민원 증
가 등 식품소비 환경업무 대응을 위한 
존치 필요

Ÿ 일부 반영
   - 정부의 기구인력 운영방침에  따른 유

사업무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사항으
로 통폐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지
속적인 도시 개발에 따른 식품소비환
경업무 증가를 감안하여 위생정책팀, 
식품안전팀은 유지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 식품위생과 내 업무량  및 인력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 추진

이○○

Ÿ 명칭변경
   - (개편안)도시브랜드담당관 ⇒ 공보담당

관
   - (제출안)도시브랜드담당관 ⇒ 홍보담당

관
   - 변경사유:도시브랜드담당관 명칭변경

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보는 보도자료
의 배포 등 좁은 의미의 홍보를 의미
함. 

Ÿ 미반영
   - 공보가 좋은 의미의 홍보를 의미한다

고 볼 수도 있으나.   
   - 현재 자치행정과 내 시민 소통팀을 두

고 있으며,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
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보담당관명
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해당부서의 업무성격과 명칭변경의 필
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검토 
후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 검토 

□□협의
회 등 
32명

Ÿ 사무조정
   - (개편안)사회적경제업무 이관(→일자리

경제과)
   - (제출안)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팀 

에너지관리 업무 이관(→환경안전국)  

Ÿ 미반영
   -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형

태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으며, 사
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
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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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시

B시는�2022년�7월� 29일부터�2022년�8월� 18일까지�B시의�행정기구�및�정원�조례�

전부개정안�외�4건에�대해�27명의�개인�또는�단체의�의견을�검토하였다.�개인�또는�기

관의�제출�의견과�이에�대한�지자체의�검토결과를�살펴보면,�일부�의견을�개정안에�반

영했음을�알�수�있다.�환경녹지국�설치에�대한�사단법인�OOOOOO의�의견은�문화환경

국으로�개편함으로써�일부반영을�하였으며,�정보통신과�인력�확충에�대한�□□협의회

의�의견은�디지털산업과�정원�추가로�변경해서�반영하였다.�또한�2개�기관이�공통적으

로�제출한�일부�과들의�분리�필요성이�없다는�의견에�대해�시민주권·대외협력담당관의�

개편에�따른�주민자치�등�업무�수행을�위해�자치행정과�신설,�민선8기�핵심산업�추진

을�위한�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분리,�공공시설과의�개편·이관에�따라�건축과,�공동주

택과�분리했음을�제시함으로써�해당�의견이�미반영된�사유를�제시하였다.�그�밖에�일

부�과에�대한�명칭�변경�반대와�부서�지정·변경�의견�등에�대해서는�시민의�의견을�수

용하였다.�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스 확충에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일자
리경제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또한 에너지관리 업무의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 소관으로 환경분야보다는 산
업경제관련 분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 아울러 지난 조직개편 시   사회적기업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일자리경
제국 소관으로의 변경을 요청한바 있
음.

출처: A시 입법예고 의견 검토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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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1 「B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관한�시민�의견�및�검토�결과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사단법인
oooooo

1.디자인과 폐지 → 도시디자인과
2.자치행정과, 총무과/건축과, 공동주택과 분리
필요성 없음
3.공원과 → 녹지공원과 명칭변경 반대
4.환경녹지국 설치: 청정 관광 이미지 보존을 위
한 환경·생태·녹지 유기적 결합

1.디자인과 업무는 도시계획과 디자인
팀에서 기능 수행(미반영)
2.기존 시민주권·대외협력담당관의 개편
에 따른 주민자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행정과 신설, 공공시설과의 개편·이
관에 따라 건축과, 공동주택과 분리(미
반영)
3.반영
4.문화관광국 → 문화환경국(문화, 관
광, 환경, 자원순환, 녹지공원)으로 개편
(일부반영)

△△
협동조합

1.녹지공원과 명칭 변경 반대
2.국가호수정원 관련 부서 녹지공원과 지정
3.녹지공원과와 산림과는 동일한 국 체계안에 
포함: 유기적 소통 필요
4.공원과 산림은 환경부서와 협력 필요
5.자치행정과, 총무과/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분리 필요성 없음

1.반영
2.반영
3.녹지공원과 산림의 행정 연관성 적음
(미반영)
4.기존 시민주권·대외협력담당관의 개편
에 따른 주민자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행정과 신설, 민선8기 핵심산업 추
진을 위한 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 분리, 
공공시설과의 개편·이관에 따라 건축과, 
공동주택과 분리(미반영)

□□
협의회

1.전문경력관 확충: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 및 
지역대표산업 추진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 필요
2.데이터산업과장을 행정, 방송통신, 공업, 환경
사무관으로 변경
3.스마트시티 담당부서 필요
4.정보화 인력과 정보통신과 직원 확충: 첨단지식
사업도시 조성을 위한 ICT전문역량 직원 추가배
치

1.필요시 추후검토(미반영)
2.반영
3.부처별 사업이 다양하여 전담부서 총
괄 불가, 부처별 해당과에서 사업 담당
(미반영)
4.정보통신과는 내부행정업무 담당, 디
지털산업과에서 디지털산업, 데이터산업 
등을 추진하므로 디지털산업과 정원 추
가(변경반영)

그 외 단체
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별표 변경(부서조정)

1.환경정책과 → 기획예산과로 부서조
정 의견 반영

김OO
1.녹지공원과 → 공원과 명칭 변경 반대
2.녹지공원과 → 도시건설국 또는 사업소로 변
경

1.반영
2.문화환경국(환경+기후변화+녹지공원)
으로 개편(미반영)

출처: B시 입법예고 의견 검토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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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관합동조직진단반

1)�민·관합동�조직진단반의�목적�및�법적근거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은�정부�조직진단을�수행하는�정부-학계-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

민·관�공동체로� 2022년� 7월�중앙부처�민·관합동�정부조직진단�추진단이�구성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2022년�9월에는�창녕군13),�10월에는�하남시14),�11월에는�청주시15)

에서�민·관합동�조직진단반이�출범한�것을�시작으로�타�지자체에서도�설치하고�있다.�

행정안전부에�따르면�민·관합동의�조직진단은�국정과제인�‘유연하고�효율적인�정부

체계�구축’을�위해�정부의�기능쇠퇴·비효율�분야를�발굴하고�유사·중복�분야의�기구·

인력의�효율화�등을�위해�추진된다.�다만,�민·관합동�조직진단의�운영에�관한�법적근

거는�없으며,�현재는�행정안전부의�정부조직관리지침에�따라�수행되고�있다.�「2023년

도�정부조직관리지침」에�따르면�민·관합동�조직진단�추진단의�운영은�신속·효율적인�

조직관리를�위한�범정부�조직진단과�관련�부처별�자체�조직�진단내용의�충실성을�확인

하고�진단하는�역할을�담당한다.

� � �

표3-22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의�근거
구분 세부내용

범정부 
조직진단

(1) 각 부처는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2)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운영하여 부처별자체 조직 진단내
용 충실성에 대한 확인진단을 실시한다.
(3)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및 확인진단 결과는 통합활용정원 감축, 정기 및 수시 직제 
검토 등 조직관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충실성, 조직효율, 업무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
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각 부처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부처에 관련되는 기
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정부조직관리지침」

13)�시사저널.�(2022.09.15).�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393

14)� e시티뉴스.� (2022.10.19.).� http://m.ctnews.co.kr/36006

15)�동양일보.� (2022.11.17.).�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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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관합동�조직진단반�추진사례

(1)�행정안전부�민·관합동�조직진단�추진단

행정안전부는�2022년�7월�13일�정부-학계-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민·관합동�정부

조직진단�추진단을�출범하였으며�추진단은�민간위원�120명을�포함한�총�220명으로�구

성되어�있으며�조직진단�전반을�기획·총괄하는�총괄진단반(7명)과�부처별�현장진단반

(213명,�부처별�민간위원�2~3명,�행안부�1명,�부처�1명)으로�구성되었다.�특히,�현장�

진단은�정부행정·정책�연구·현장�경험이�풍부한�교수,�연구원,�상담사(컨설턴트)�등�

다양한�분야의�민간�전문가와�행안부�및�각�부처�조직관리�담당공무원이�협업하여�진

행되었다.�

분야별�조직진단의�내용과�절차를�살펴보면,�각�부처는�당해�8월�말까지�자체적으

로�조직진단을�실시한�후�진단결과를�행정안전부로�제출한다.�부처는�자체적으로�조직

의�기능,�기구,�인력�운영의�비효율성에�대한�전면적인�점검을�수행하고�이를�통해�인

력�재배치·효율화�및�기구�정비방안을�도출하게�된다.�이후�9월부터�민·관합동�정부조

직�추진단은�부처별�자체�조직진단�결과를�확인하고�업무수요�대비�조직의�효율성�등

을�분석하며,�조직운영체계의�개선·조치�필요사항을�점검하는�등�현장에�대한�종합진

단을�실시한다.�민·관합동�조직진단�추진단은�종합진단�결과에�따라�추가적으로�조직

관리의�효율성에�대한�진단이�필요한�부처의�경우에는�심층진단을�실시할�수�있다.

2022년�민·관합동�정부조직진단은�총� 50개�기관을�대상(18부� 4처� 18청� 6위원회,�

기타4)으로�수행되었으며�감축·재배치와�기구개편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감축·재배

치와�관련해서는�쇠퇴기능,�유사중복�등의�효율화를�통해�통합활용정원으로�부처�간�

재배치,�나머지는�부처�내�핵심업무�분야로�재배치를�내용으로�하고�있으며,�기구개편

과�관련해서는�행정환경�변화를�반영하여�실·국�명칭변경,�실·국�간�기능�조정,�현행�

기구�범위�내�대체�신설�등�부처�핵심�업무�강화를�위한�자체�기구�정비방안�마련을�

내용으로�하고�있다.� �

2022년�12월�행정안전부는�민·관합동�정부조직�진단�과정을�통해�국정과제�비중과�

정책현한�수요�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통합활용정원�범위�내에서�기구·인력을�재정

비하는�일괄�직제개정을�추진하게�되었다.�2022년�12월�6일�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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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20개�부처의�직제개정안에는�정부의�기구개편�및�기능조정�등�효율화�추진에�관한�

내용과�통합활용정원을�통한�국정과제·정책현안�대응�인력�재배치에�관한�내용이�포함

되어�있다.

� � �

그림3-2 행정안전부�민·관합동�정부조직단�추진단�추진체계�및�추진경과

추진체계

추진경과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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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남시�민·관합동�조직진단반

하남시는�2022년� 10월� 18일�조직인력�운영의�비효율적인�요소�점검하고�조직진단

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민·관합동�조직진단반을�구성하였다.�하남시의�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은�기존�인력�전환�재배치와�유사중복�분야�기구인력�효율화�등�

기존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요소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하남시는�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의�분석�결과를�토대로�행정환경의�변화와�조직이�당면한�복합적�

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조직체계와�핵심역량을�갖추고�조직진단과�자문�결

과를�반영한�조직개편안을�마련하고�행정절차를�걸쳐�2023년�1월�조직개편을�시행할�

계획을�발표하였다.

하남시의�민선�8기�조직개편안을�살펴보면�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해� ‘청년일

자리과’를�신설하였으며�비대해진�업무의�효율적�분담을�위해�문화체육과가�‘문화정책

과’와�‘체육진흥과’로�분리되었다.�기존의�207개�팀을�통폐합�및�폐지·분리하면서�4

개의�팀을�신철하고�14개의�팀을�줄여�총�193개의�팀으로�조직을�개편할�것이라고�발

표하였고�같은�해� 11월� 27일�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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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소결

지금까지�살펴본�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을�계층제(법적)�거버넌스�차원

과�네트워크�차원으로�구분하고�정책단계별로�분류하여�정리하면�아래�표에서�보는�바

와�같다.�네트워크�거버넌스는�지자체�자체적인�책임성�확보�수단과�주민에�의한�책임

성�확보�수단으로�다시�구분하여�볼�수�있다.

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들은�계층제(법적)�거버넌스�차원에서의�수단으

로만�치우쳐�있으며,�현재로서는�대부분이�평가환류단계에�집중되어�있다.�평가환류단

계의�수단들은�직접적이고�강한�수단인�반면,�기획단계의�수단들은�강제성이�없는�임

의적인�수단이어서�운영되지�않는�곳도�많다.�네트워크�거버넌스에서는�최근�민관합동�

조직진단반과�같이�기획�및�집행단계에서도�책임성�확보를�위한�수단을�운영하려는�노

력이�이루어지고�있으나�이�또한�임의적이고�아직�운영되지�않는�곳도�많아서�여전히�

매우�미흡한�상황이다.�

� � �

표3-23 지자체�조직관리�거버넌스별�책임성�확보�제도�분류

정책 수준
분석 요소

계층제(법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지자체 주민(시민)

지자체 
조직관리 
거버넌스

특성
계층제 거버넌스
(법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자

대통령,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지자체장, 지자체 조직관리 
담당자, 지방4대협의체

지자체장, 조직관리 
담당자, 지방의회

주민(시민)

관련제도
(작동
기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기구정원규정

(기준인건비제도)
기구정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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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정책 수준
분석 요소

계층제(법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지자체 주민(시민)

책임성 
확보 수단

기획단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중앙지방협력회의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임시 TF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직관리위원회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
지방의회 비공식적 협의

조례입법예고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주민 민원
민관합동 조직진

단반

집행단계
지도 

명령·통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민관합동 조직진
단반

평가환류
단계

국회 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사무 감사

자체평가
감사위원회

지방의회 행정감사
지자체 조직운영 핵심지

표(5개) 공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지자체 조직운영 
핵심지표(5개) 

공개
민관합동 조직진

단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재설계

제1절 재설계 방향

제2절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도출

제3절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인식 
분석

제4절 책임성 확보 수단의 재설계 
방안

제5절 소결





101

제1절�재설계�방향

본�장의�목적은�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재설계이다.�우선�국내외�유사�

제도들과�사례들을�분석하여�기존의�조직관리�수단을�보완할�수�있는�수단들을�도출해

본다.�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인식을�분석하여�정책�목표를�도출해보고�도출한�수단

과의�부합성�검토를�통해�수단의�타당성을�살펴보기로�한다.

이를�위하여�다음의�단계를�거친다.�첫째,�정책�수단�도출을�국내외의�유사�제도�사

례를�검토하여�도출한다.�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제도와�동일한�제도를�찾기�어려우므

로�행정의�내용과�거버넌스의�유사성을�토대로�사례를�선정하여�분석한다.�둘째,�지자

체�조직관리�책임성�인식에�관한�분석은�Q방법론과�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동시에�적

용하여�보다�다채로운�시사점을�도출한다.�마지막으로는�이�두�가지�내용을�바탕으로�

수단의�타당성을�검증한다.

� � �

표4-1 재설계�방향�

구분 내용

연구 목표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재설계

연구 내용

§ 지자체 조직관리 정책의 책임성 확보 수단 도출
§ 지자체 조직관리 정책의 책임성 인식 다양성 분석
§ 지자체 조직관리 정책의 목표 다양성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 수단의 타당성 검

토

연구 방법
§ 국내외 유사 제도 분석
§ Q방법론
§ 네트워크 분석

출처: 저자 작성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재설계

제4장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설계에�관한�연구

102

제2절�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도출

1.�분석�개요

본�절에서는�국내외의�유사�제도�사례를�검토하여�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를�

위해�도입할만한�정책�수단을�도출하는�것이�목적이다.�

앞에서�도출한�지자체�조직관리�거버넌스별로�국내외�사례를�검토한다.�조금�더�구

체적으로는�각�거버넌스에서의�정책�과정별로�정책�수단을�검토하여�지자체�조직관리

의�정적인�측면과�동적인�측면을�동시에�고려할�것이다.�

검토�대상이�되는�사례의�선정은�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제도와�동일한�제도를�찾기�

어려우므로�행정의�내용과�거버넌스의�유사성을�기준으로�한다.�또한�선정한�국내외�

사례에�대해서�지자체�조직관리�적용을�위해�기존제도에서�누락되어�있는�수단에�대한�

우선�검토와�기존�제도와의�정합성을�기준으로�한�보완을�중심으로�검토한다.

표4-2 분석�개요

구분 내용

사례 분류 기준
§ 거버넌스 및 정책 과정 단계별 분류
   - 계층제(법적)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 정책 기획 단계/ 정책 집행 단계/ 정책 환류・평가 단계

사례 선정 기준
§ 지자체 조직관리 제도와의 유사성
   - 행정의 내용 및 거버넌스 유사성

사례 적용 기준
§ 지자체 조직관리 제도와의 정합성
   - 누락되어 있는 수단 보완 가능성
   - 기존 제도의 수정 및 보완 가능성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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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층제(법적)�거버넌스�적용�책임성�확보�수단�도출

1)�분석�사례의�도출

계층제(법적)�거버넌스에�적용할�책임성�확보�수단을�도출하기�위해�국내외�유사�사

례를�살펴보고자�한다.�우선,�국내의�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사례를�분석하기�위해

서는�크게�두�가지�관점에서�접근하고자�한다.�먼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정부

간관계에서�책임성�확보를�위해�관리를�수행하는�사례로�지방재정관리제도를�살펴본

다.�이는�조직관리라는�영역적�유사성은�낮으나,�중앙과�지방의�정부간관계에서�책임

성을�확보한다는�목적의�유사성이�존재하기에�중요한�사례라고�판단된다.�다음으로,�

공공기관의�조직관리�사례를�분석한다.�공공기관은�공기업과�책임운영기관,�출자·출

연기관을�포함하는�것으로,�중앙부처�혹은�개별�상위기관에�의한�조직관리�책임성�확

보�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이는�조직관리�책임성�확보라는�관점에서�수단적�유사성

을�가지나,�중앙과�지방의�관계와�달리�수직적�통제의�상황에�있는�기관간�관계를�분

석하는�것이라는�한계가�존재한다.�

다음으로,�국외�사례로서는�일본과�독일을�사례로�선정하여�관련�제도에�대해�심층

적으로�연구하기로�한다.�사례�선정의�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째,�일본과�독

일은�우리보다�앞서서�오랜�세월�동안�지방자치를�실시하고�있어서�다양한�자치제도를�

벤치마킹할�수�있는�국가라는�점을�들�수�있다.�둘째,�지방자치제도�발전에�있어서�각�

국가들이�서로�직·간접적인�영향을�받고�있어서�제도적�유사성�또는�특이성을�발견하

기가�용이할�수�있다는�것이다.�예를�들어,�일본은�지방자치법�제정�당시에�독일의�영

향을�많이�받았으며,�우리나라의�경우도�새로운�자치제도�도입·적용�시�일본의�사례를�

많이�참고한�것은�주지의�사실이다.�셋째,�일본과�독일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대륙

법(Continental�Law)을�토대로�한�법률�체계를�가지고�있어서�지방자치법을�비롯하여�

관련�법률의�제·개정�시�활용될�가능성이�큰�점을�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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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지자체�조직관리�계층제�거버넌스에�적용할�국내외�사례�선정

단계
구분

기획 집행 평가환류

국내
사례

지방
재정
관리
제도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비부담협의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재정공시제도
§ 지방재정분석진

단제도

§ 지방재정공시제도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 지방재정인센티브제도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공공
분야 
조직
관리

<공공기관>
§ 조직운영기본원칙16)

§ 조직확대(인력증원) 시 
주무기관장 및 기재부장
관과 사전협의

§ 자회사 신설 시 주무기관
장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

§ 조직 및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

<책임운영기관>
§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인사교류 시 소속중앙행

정기관 장과 협의 후 실
시

<공공기관>
§ 조직 및 경영진단을 통

한 조직관리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

람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관리평가17)

국외
사례

일본
Ÿ 지방공공단체 정원관리 

연구회
Ÿ 지방자치단체 급여·정

보공표 시스템

독일 § 사무재평가 § 지방감사원

출처: 저자 작성

16)�조직과�인력의�최소한도�운영원칙,�적정인력운영원칙(정원과�현원의�일치),�핵심사업�중심�인력배분

원칙,�업무폐지�또는�신규기능�추가�시�인력효율화�및�인력재배치�우선원칙,�기구확대�및�인력증원�

시�소요예측�및�예산반영�후�추진원칙,�처우개선이나�상위직�증원을�위한�유사직급운영�금지원칙

17)�조직�및�인적자원�운영계획�수립,�핵심업무를�고려한�조직의�역할과�책임설정,�적절한�인력배분의�

노력과�성과,�설립목적�달성과�경영성과�확보를�위한�노력과�성과,�출연·출자시�정부�사전�협의�등�

적정절차�준수�여부,�구성원의�역량을�개발‧향상시키기�위한�노력과�성과,�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
를�위한�노력과�성과,�인사�및�승진제도,�일가정양립�등�노력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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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사례�검토

(1)�지방재정관리제도

본�연구의�대상이�되는�지방재정관리제도와�공기업�및�준정부기관�그리고�책임운영

기관의�법적근거는�아래� <표�4-4>에서�보는�바와�같다.

지방재정관리제도�중�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지방정부의�장이�대규모의�재정적�부

담을�수반하는�국내․국제경기대회,�축제․행사,�공모사업�등의�유치를�신청하거나�응모를�
하고자�할�때�미리�해당�지방정부의�재정에�미칠�영향을�평가하고,�그�평가결과를�토대

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도록�하는�제도이다.�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는�국내․국제경기대회,�축제․행사,�공모사업�등이�본래�취지와�달리�해당�지역의�재정부
담을�초래하는�경우가�있고,�동시에�중앙관서의�법령․예산안에�의한�일방적인�비용부담�
전가로�지방재정의�건전성이�악화될�수�있는�문제점을�해소하고자�도입하였다.�

� � �

표4-4 지방재정관리제도�및�공공기관�조직관리의�법적근거

구분 제도명 법적근거

지방재정관리
제도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법」 제55조

지방재정공시제도 「지방재정법」 제60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5 및 제56조

지방비부담협의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재정인센티브제도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

공공기관 조직
관리 및 평가

제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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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지방정부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
한�다년도�예산으로서,�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

하는�5년�간의�연동화�계획(rolling�plan)이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다음과�같은�목적

에서�필요성이�인정된다.�먼저,�중․장기적�시계에서�지방재정의�계획적인�운용�및�국가
계획과�지방계획의�연계를�위해�5개년계획을�수립하고,�경제․사회�여건�변화를�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운영된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중․장기�중점재원�
투자방향,�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고�중앙부처�의견을�수렴,�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

계성을�확보할�수�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지방예산의�계획적�효율적�운영을�기하고�각종�투자사업에�대

한�무분별한�중복투자�방지를�위하여�도입된�제도이다.�주요�투자사업�및�행사성�사업

에�대하여�예산편성�전에�사업의�타당성�효율성�등을�심사한다.�지방재정법에�의거하

면�지방정부의�장이�예산을�편성할�때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사업에�대한�심사

결과를�기초로�하여야�한다고�명기되어�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지방정부가�결산자료�등을�토대로�작성한�재정운용보고서

를�기초로�재정현황과�운영실태를�객관적으로�검증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반

면,�재정진단은�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이�현저히�떨어진�지방정부를�대상으로�정밀분

석을�실시,�재정건전화를�위한�대책을�강구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재정분석진

단의�목적은�지방정부의�재정상태와�운영실태�및�성과를�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종합�

분석�평가함으로써�지방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을�높이고�재정확충�및�예산절감�노력

을�진작시키고자�하는�데�있다.�또한,�지방정부별�재정운영결과를�분석�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재정운영의�불건전성,�비효율성�등을�사전에�

파악하는�조기경보시스템의�역할을�수행한다.�재정진단�및�재정건전화계획�이행평가�

등으로�재정상황�및�효율성이�미흡한�지방정부의�재정여건�개선을�위한�실질적�지원역

할을�수행하기도�한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지방정부�재정운용상황에�대해�주민의�이해를�돕고�주민에�대

한�재정적�책임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할�뿐만�아니라�재정운용에�대한�자율통제�

기반을�확립하여�자발적인�건전재정운용�노력을�유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공시방법

은�지역사회�주민들의�접근성,�편의성,�시청률,�구독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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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수단과�방법(홈페이지,�일간지,�지역방송�등)을�선택해야�하며,�홈페이지는�의무

적으로�공시하도록�하고�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정부의�장과�지방의회의�인기위주�예산편성이나�관료적�예

산편성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예산낭비나�지방재정의�비효율성을�극복하는�지방재정

운영에�대한�지역주민의�직접참여제도인�동시에�지방재정운영에�대한�사전적인�시민통

제장치의�성격을�가진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일정한�공공서비스수준�하에서�수입과�지출�간의�불균형으

로부터�기인한�현금흐름의�지속적인�부족에�의해서�발생한�현상이라고�볼�수�있으며,�

지방정부의�재정위기는�세입과�세출추이를�고려한�재원부족의�측면과�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채무부담의�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다.�재정압박(fiscal� stress)은�재정위기

의�징후로서�재정지출의�지속적�팽창과정에서�이를�충당할�만한�재정수입이�확보되지�

않아�재정유동성에�문제가�발생하여�재정적자가�누적되는�상황을�나타낸다.�

이상의�관리제도�이외에도,�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지방재정법�제16조),�지방비부담

협의제도(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인센티브제도(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지방재정법�제118조의3)등이�있다.�

� � �

(2)�공공기관의�조직관리

공기업�조직운영의�기본원칙은�2007년� 4월� 11일�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

및�혁신에�관한�지침”�제16조에�명시하고�있으며,�다음과�같다.(2009년�1월�29일�일

부개정).�첫째,�경영합리화를�위하여�조직과�인력을�최소한도로�운영한다.�둘째,�조직

과�인력은�그�업무의�성질과�업무량을�정확히�분석하여�적정규모를�유지하고,�원칙적

으로�정원과�현원은�일치시켜�운영한다.�셋째,�해당�기관의�인적자원이�대국민�서비스�

및�핵심사업�분야에�중점�배분되도록�경영지원�기능을�최대한�효율적으로�운영한다.�

넷째,�업무폐지,�자산매각�등의�경우�관련�인력을�감축하고,�업무량�변동�등에�따른�

기구�신설이나�확대,�인력�증원�요소가�발생하는�경우�원칙적으로�방식개선,�업무�프

로세스�개선,�정보화,�업무효율화�등을�통한�자체�기능조정�또는�인력의�재배치로�해

소한다.�다섯째,�기구�확대화�인력�증원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소요를�미

리�예측하여�다음�연도�예산에�먼저�반영한�후�예산의�범위�내에서�추진한다.�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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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등�처우개선이나�상위직�증원을�목적으로�하는�새로운�직급의�신설이나�유사

직급의�운영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조직·인력을�확대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이사

회�의결을�거친�후�시행한다.�

조직�확대(인력증원)를�위해서는�협의하도록�하고�있는데,�공기업은�조직�확대,�인

력�증원의�경우�주무기관의�장을�거쳐�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협의�필수이다.�다만�시

장형�공기업이�해당�연도�기관의�예산에�반영된�총인건비�내에서�추진하는�경우는�그

러하지�않다.�준정부기관이�조직�확대,�인력�증원의�경우�주무기관의�장과�사전협의�

필수.�다만�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해당�연도�기관이�예산에�반영되지�않은�조직�확

대나�인력�증원의�경우�주무기관의�장을�거쳐�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협의�필수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조직,�인력의�변동�시�지체없이�그�변동내역을�기획재정부에�통

보(경영혁신지침�제17조)한다.�

자회사를�신설하는�경우도�협의사항으로�하고�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이�출자·출

연을�통해�자회사를�설립할�경우�주무기관장�및�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협의�필수이다.�

아울러�지사�등�일선�기관을�설치·운영함에�있어�고객수요와�환경여건의�변화�등을�감

안하여�지형·교통�중심의�광역단위로�운영되도록�노력하여야�하고,�단순�중간�감독기

관�성격의�지방�일선�기관을�정비하는�등�계층구조를�합리적으로�조정하도록�노력하여

야�한다.(경영혁신지침�제18,21조).

조직�및�경영진단을�통해�조직관리를�수행하고�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해당�기

관의�조직구조,�기능,�인력에�대해�과학적으로�전문적인�경영진단을�실시하는�등�조직

과�기능의�합리적�운영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만일�해당�기관의�기능이나�업무를�

외부에�위탁할�경우에는�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준,�기존의�성과수준과�소요예산�

등에�철저한�사전분석을�거쳐�이를�실시한다(경영혁신지침�제20,22조).

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에�따라,�조직관리에�대한�평가를�실시함으로써�책임성을�확

보하고�있다.�조직·인사�일반을�평가지표로�하며,� 100점�만점에� 2점을�차지하고�있

다.�지표의�정의는�“조직�및�인적자원�관리와�성과관리�체계의�구축·운영�노력과�성과

를�평가한다”이며,�세분평가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째로,�경영전략과�연계된�

조직�및�인적자원�운용계획�수립,�핵심업무를�고려한�단위조직의�역할과�책임�설정�및�

적절한�인력�배분을�위한�노력과�성과를�측정한다.�이를�위해,�인력�재배치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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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및�적정성,�추진실적�등을�살펴본다.�둘째로,�출연‧출자기관의�설립목적�달성과�
경영성과�확보를�위한�노력과�성과를�출연·출자시�정부�사전�협의�등�적정절차�준수�

여부,�출자�회사�진단에�따른�개선·구조조정�노력�및�성과를�살펴본다.�세�번째로,�구

성원의�역량을�개발‧향상시키기�위한�노력과�성과를�살펴본다.�이�외에도,�합리적�조직
‧개인�성과평가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과�성과,�인력운영의�전문성�제고를�위한�노력
과�성과(기관�특성에�따른�개방형계약직제�및�전문직위제의�운영),�인사교류제도�및�

특별승진제도의�근거규정�마련�등�제도�기반�구축,�순환보직�원칙�수립�등의�성과,�육

아휴직�활용,��장시간�근로�해소�등�일‧가정�양립을�위한�다양한�노력과�성과(가족친화
인증� 여부,�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등)�활용실적,�헌혈공가�도입�여부�등)를�평가한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거나�전문성이�있어�성과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

는�사무에�대하여�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행정�및�재정상의�자율성을�부여하고�그�운

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는�행정기관을�의미한다.�공무원과�임기제공무원으

로�운영되므로�대통령령과�행정안전부령을�통해�조직과�정원을�정하고�있다.�구체적으

로�책임운영기관의�하부조직설치와�업무분장은�기본운영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으며,�

공무원의�총�정원한도를�대통령령과�총리령�또는�부령으로�정하고�있다.�또한,�정원을�

조정할�필요가�있을�때는�소속중앙행정기관장에게�계획을�제출해야�하며,�중앙행정기

관의�장은�이에�대해�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도록�하고�있다.�또한,�업무상�필요에�

의하여�계약직공무원을�임명할�수�있다.�

책임운영기관의�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및�제2항,�그�밖의�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도�불구하고�소속책임운영기관�소속�공무원에�대한�일체의�임용권을�

가진다.�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임용권의�일

부를�기관장에게�위임할�수�있다.�책임운영기관의�소속�공무원의�임용시험은�기관장이�

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기관장이�단독으로�실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실시할�수�있으며,�다른�시험실시기관의�장과�공동으로�실시하거

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른�기관의�장에게�위탁하여�실시한다.

한편,�책임운영기관�간�인사교류가�가능하다.�책임운영기관�간�공무원의�전보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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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관장�간의�협의를�통해�실시할�수�있다.�채용된�소속책

임운영기관�소속�경력직공무원이�다른�행정기관의�경력직공무원으로�전보�또는�특별채

용할�때�인사�관계�법령(전보�또는�특별채용�직위에�적용되는�법령을�말한다)에서�정

한�절차에�따라�임용된�공무원의�경우�외에는�특별채용시험을�거치도록�하고�있다.�

� � �

(3)�검토결과�종합�및�한계

지방자치단체의�조직�및�정원관리의�책임성�확보를�위한�방안을�도출하기�위해,�공

공분야의�조직�및�정원관리의�책임성을�확보하기�실질적으로�수직상하관계에�있는�공

기업이나�책임운영기관의�경우,�조직관리의�과정에서�자율성을�제고하는�방향보다는�

관리�및�통제의�관점에서�상위기관인�정부부처나�행정안전부�장관과의�협의를�의무화

하고�있어,�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에�직접적인�시사점을�제공하고�있지는�못하다.�

다만,�조직�및�인사관리를�공기업�경영평가나�책임운영기관�평가�등을�통해�지표체

계를�두어�평가하고�있으며,�이러한�평가체계를�정부업무평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

가에�반영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따라,�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등에�대하여�지자체를�대

상으로�행안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합동으로�평가를�수행한다.�5대�국정

목표에�대해�116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이�중�조직관리�및�정원에�대한�평가지

표는� ‘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달성률’�이외에는�현재�존재하지�않는

다18).� 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및�정원에�대한�평가지표를�행정안전부가�관리하는�

평가지표로서�포함시키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기관간�인사교류의�측면에서�시사점을�확보할�수�있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지역을�기반으로�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으나,�동일한�광역자치단체�혹은�생활권

을�구성하고�있는�지역간�인사교류를�통해�인사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가능하

다.�이를�확장하여,�지역간�공동사무를�설정하여�인력절감을�확보하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해�추가적인�정원을�인센티브로�부여하는�등의�제도를�고려할�수도�있다.

18)�행정안전부.� 2022년('21년도�실적)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결과.�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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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외�사례�검토

(1)�일본

①�필치규제의�완화와�정원관리�변화

일본의�지방자치단체는�우리나라와�유사성이�높으며,�조직관리�및�정원에�대한�제도

를�검토하여�책임성�확보의�관점에서�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일본의�

「지방자치법」�제158조는�지방자치단체�조직�편성의�권한을�조례에�따라�지방이�자율

적으로�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단체장에�대하여는�조직�운영의�효율성�및�합리성을�

충분히�고려해야�할�의무를�동시에�부여하고�있다19).�

지방자치단체의�행정조직은�지방자치법에�따른�조례로�규정된�조직과�법령에�따라�

규정된�조직(필치기관)으로�나뉜다.�이�중�필치규제는�지방자치단체의�개별성과�특수

성을�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효율성을�저하시키는�원인이�되므로�지방의�자주조직권

을�존중하고,�행정의�종합화�및�효율화를�위해�폐지하거나�완화하는�추세이다.�일본의�

지방육단체�지방분권개혁추진본부에�따르면,�2005년부터�2013년까지의�제1기�지방분

권개혁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자주조직권을�존중하는�관점에서�필치규제에�대한�재검

토를�통해�폐지나�완화가�도모되었다20).�필치규제는�국가가�지방�공공�단체에�대하

여,�법령이나�법령에�근거하지�않는�보조�요강�등에�의해,�특정�자격�또는�직명이�있

는�직원,�지방공공단체의�행정기관�또는�시설,�심의회�등의�부속�기관을�반드시�두어

야�하는�것�등을�의무화하고�있는�것을�말한다.�필치�규제의�폐지·완화를�통해,�지방

공공단체가�지역의�주민�요구에�정확하게�응하기�위해�필요한�직원의�배치나�시설의�

통폐합�등을�실시할�수�있어,�보다�지역의�실정에�맞는�조직�체제로�할�수�있으며,�지

방공공단체가�간소하고�효율적인�행정을�자주적으로�전개할�수�있게�되어�조직·정원관

19)�제158조(도도부현의�局部ㆍ分課,�시정촌의�部課)�

①�보통지방공공단체의�장은�그�권한에�속하는�사무를�분장시키기�위해�필요한�내부조직을�설치할�

수�있다.�이�경우,�해당�보통지방공공단체의�장의�직근하위의�내부조직의�설치와�분장사무에�대해

서는�조례로�정하도록�한다.

②�보통지방공공단체의�장은�전항의�내부조직의�편성에�있어�해당�보통지방공공단체의�사무�및�사

업의�운영이�간소하고�효율적으로�되기�위하여�충분히�배려하지�않으면�안�된다.�

20)�地⽅六團體�地⽅分權改⾰推進本部

https://www.bunken.nga.gr.jp/activity/chronology/bunken/hicchikisei/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설계에�관한�연구

112

리의�적정화�등�행정개혁의�추진에�기여할�수�있다.�또한,�지방공공단체에서�유사한�

내용을�심의하고�있는�심의회�등을�통폐합할�수�있다.

� � �

표4-5 필치규제�완화의�구체적인�사례

구분 구체적인 사례

직원의 자격·직명 
및 직원 배치 

기준의 
완화·탄력화

Ÿ 공립도서관 관장의 국고보조를 받을 경우 사서자격규제 및 전임규정 폐지
Ÿ 복지 사무소의 현업 소원의 전임 규제의 완화·배치 기준의 탄력화
Ÿ 공영 주택 감리원, 개량 주택 감리원의 필치 규제의 폐지
Ÿ 농업위원회에 두는 농지 주사의 필치 규제의 폐지
Ÿ 청년 학급 주사 및 청년 학급 강사의 필치 규제의 폐지

행정기관·조직·
시설 설치 

완화·탄력화

Ÿ 복지에 관한 사무소의 법률에 의한 배치 기준의 폐지
Ÿ 아동상담소와 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설치 형태 등의 

탄력화
Ÿ 보건소와 복지 사무소 등과의 통합 등 설치 형태의 탄력화
Ÿ 가축 보건 위생소나 병해충 방제소의 「위치 및 시설」등의 기준의 폐지 및 

간소화
Ÿ 지적장애인갱생상담소나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의 명칭 및 설치형태의 탄

력화

심의회 등 부속 
기관의 설치의 
완화·탄력화

Ÿ 신산업도시건설협의회의 임의설치화
Ÿ 공민관 운영 심의회의 임의 설치화
Ÿ 스포츠 진흥 심의회의 조직·명칭 규제의 탄력화
Ÿ 수방협의회의 임의 설치화(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 회의에서의 조사 

심의가 필요)
Ÿ 도도부현 자연 환경 보전 심의회의 조직·명칭의 탄력화

출처: 주재복·고경훈(2019)에서 재인용(http://www.bunken.nga.gr.jp/siryousitu/start/1-3-4.html)

� � �

지자체의�정원관리는�기본적으로�각�자치단체가�조직에�필요한�인원을�산정하고�조

정하고�있다.�국가가�규정하는�인원(필치규제)을�제외하고는�스스로가�조직에�필요한�

인원을�산정하고�조정한다.�일반적으로�“00자치단체�직원�정수조례”가�정원관리의�기

본�근거가�된다.�조례에서�사무부국별�인원�정수를�결정하며�해당�사무부국의�책임자

가�정수�범위�내에서�내부�부국(部局)�및�각�부속기관별�인원을�자유롭게�배분하도록�

하고�있다.�광역자치단체�규모별로�국·부의�수를�제한하기도�하였으나�관련�규정과�기

구의�설치나�폐지�시에�중앙과의�협의를�전제하는�규정도�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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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지방자치단체�규정변화�연혁

지방자치법 제정 초기에는 도(都)는 2부8국, 도부현(道府縣)은 7부를 설치하였고 소관 사무들을 제
시하는 등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해 옴  
1952년부터 인구에 따라 조직 수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설치 수는 변화되었으나 조항 자
체는 2003년까지 지속됨. 조직 명칭, 분장사무 규정, 조직 수가 변경될 때는 총무성(이전, 자치성)
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만일 법정부수(法定部數)를 초과하려고 할 때는 주무대신과 협의하도록 함 
1991년부터 부국 명칭, 분장사무의 예시가 폐지되었고, 1997년에는 법정부수를 초과하는 부국의 
설치가 신고제로 완화됨. 2002년에는 법정부수의 규제 자체가 철폐됨 
2003년부터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조례를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출처: 하동현·주재복·최흥석(2011) 

� � �

정원관리�측면에서�자치단체�정수�조례를�통해�지방정부의�책임에�기반한�자율성을�

부여하되�중앙정부는�정책을�유도하거나�정보를�제공하는�방식의�간접적인�개입을�하

고�있다.�우선,�정보제공과�관련하여,�총무성은�각�지방자치단체에�공무원�수의�증가

를�가져오는�각종�정책의�억제를�요청하는�동시에,�법령으로�부과된�자치단체의�의무�

시설�설치나�인원�배치�기준�등을�수정하거나�폐지하여�왔으며,�정원조정의�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정원관리를�하는데�참고가�되는�자료와�관련�정보를�제공한다.�이�때,�

참고�지표로�활용되는�것이�유사단체별�직원�수의�상황,�정원모델,�정원회귀모형이며�

해당�자치단체는�내부의�분석을�통해�조직�인원의�적정성을�파악한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정원과� 인건비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급

여·정보공표� 시스템(地⽅公共団体給与情報等公表システム)21)”이나� 정원관리를� 위한�
다양한�참고지표들을�제공함으로써�중앙정부의�정책방향을�관철시키는�동시에�지방자

치단체�‘자기규제’의�작동을�유도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는�정원과�급여에�관한�상황

을�주민에게�공개하여,�자유롭게�관람할�수�있도록�하고�있다.�주요�내용으로는�보통

회계직원수의�상황,�일반행정부문직원수의�상황,�그리고�급여수준의�상황을�포함하고�

21)� 총무성� 지방공공단체� 급여� 정보� 등� 공개� 시스템� 개요� https://www.soumu.go.jp/main_sosiki/�

jichi_gyousei/� c-gyousei/� j-k_system/� 공표양식� https://www.soumu.go.jp/main_sosiki/�

jichi_gyousei/c-gyousei/j-k_system/sample_r03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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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보통회계직원�수의�상황은�인구와�면적을�기준으로�계산한�직원�수(정원회귀지

표)와�실제의�직원�수와의�비교이며,�일반행정부문지원수는�유사단체의�인구당�평균�

직원수와�실제�직원수의�비교한�것이다.�또한,�급여수준�상황은�라스파이리스�지수로�

도도부현�및�지정도시평균을�비교하여�제시한다.

구체적으로�라스파이리스�지수의�변화와�전국�평균이나�유사�단체와의�비교�그래프

(2012년부터�참고치를�추가),�인사위원회�권고에서�공민�급여의�비교,�일반�행정직,�

교육직�등의�직종마다의�급여�상황과�유사�단체나�나라와의�비교(2007년부터�기술�노

무직에�대해서는,�민간의�유사�직종과의�비교를�추가),�특수�근무�수당을�포함한�모든�

수당�상황,�급별�직원�수의�상황을�나타내는�그래프,�특별직의�보수�등의�상황(퇴직�

수당도�포함한다),�정원의�유사�단체와의�비교,�연령별�인원�구성�그래프�등,�공영기

업�직원에�대해서도�상기에�준하여�공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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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정원�및�급여�상황의�공개�개요

출처: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 c-gyousei/ 

teiin/ bunsek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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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총무성에서�간접적인�방식으로�지자체�공무원�수를�억제할�수�있는�방

안(지침,�종합계획수립)을�요청하며,�이외에도�지자체�정원관리와�관련한�각종�정보제

공과�정책유도를�활발히�하고�있다.�

지자체가�자체적으로�정원을�관리하고�있으므로,�총무성은�「지방공공단체�정원관리�

연구회」를�운영하여�개별�지자체의�정원관리�적정화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방식을�

활용한다.�연구회는�정원모델에�의한�부문별�정원,�정원회귀지표,�유사�지자체�직원�

수�현황�등�필요한�정보를�생산하여�제공한다.�학계�전문가�7인으로�구성되며,�지방공

무원에�대한�정원관리를�검증하고,�향후�정원관리�방향을�제시하는�것을�주요�임무로�

하고�있다.�

� � �

표4-7 일본�정원관리�모델�유형(3종)

구 분 정원모델 정원회귀지표 유사단체비교

분석기법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가중평균

행정수요 
변수

인구 외 3～40개 변수 인구·면적(2개) 인구(1개)

장점 기능별 인력 비교분석 가능 간소하고 사용 간편 간소하고 사용 간편

단점 복잡한 분석방법 상세분석 어려움 양 극단 자치단체 간극 큼

활용도

내부 행정관리용 주민 공개용

출처: 전성만·서정섭(2020: 54). 한·일 교부세 인건비 산정방식 비교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

②�지방공공단체의�내부통제�강화

2006년경부터�시작된�제2차�지방분권�개혁을�추진하는�흐름�속에서�그�전제로서�자

치단체에도�내부통제가�필요하다고�생각되었다.�이는�추진에�있어서�자치단체는�스스

로의�행·재정�운영에�대해�투명성을�높이고,�행정을�둘러싼�다양한�리스크에�대해�자

율적인�대응이�가능한�체제를�정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졌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총무성에서는�검토를�시작하였고,�2009년�3월에�「지방공공단체의�내부

통제�방식에�관한�연구회」에�의한�보고서가�공표되었다.�그�후에도�다양한�주체에서�

내부통제�방식�등이�검토·연구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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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지자체�내부�통제에�관한�논의�연혁

연도 내용

2009. 3. '지방공공단체 내부통제 방식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공표

2009. 6. 제29차 지방제도조사회 「향후 기초자치단체 및 감사·의회 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답신」

2011. 1. 「지방자치법 발본 개정에 대한 생각(2010년)」

2013. 3. 「지방공공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주민소송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2014. 2. '지방공공단체 내부통제 정비·운용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공표

2016. 3.
제31차 지방제도조사회 '인구감소사회에 적확하게 대응하는 지방행정체제 및 거버넌스 

방식에 관한 답신'

2017. 6. 「지방자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공포(2020년 4월 1일 시행)

2017. 10. '지방공공단체 내부통제·감사에 관한 연구회' 설치

2018. 7.
지방공공단체 내부통제·감사에 관한 연구회 '지방공공단체 내부통제제도 도입·실시 

가이드라인’

출처: 제33차 지방제도조사회(2018)

� � �

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도도부현�지사�및�지정도시의�시장은�「담당하는�사무�중�재

무에�관한�사무�등의�관리�및�집행이�법령에�적합하고�적정하게�이루어지는�것을�확보

하기�위한�방침」(내부통제에�관한�방침)을�정하여�공표하고,�필요한�체제를�정비·운용

하게�되었다.

또한,�그�운용�결과를�단체장이�스스로�평가해�내부통제�평가보고서를�작성하고,�감

사위원의�심사를�받은�뒤�의회에�보고서를�제출·공표하는�것이�의무화됐다.�지정도시�

이외의�시정촌,�즉�다마·도서�지역의�39개�시정촌은�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지자체의�내부통제�제도화에�있어서�내부통제의�단계적인�발전을�촉진한다는�관점

에서�재무사무�집행�리스크가�지자체의�최소한�평가해야�할�중요한�리스크로�여겨졌

다.�재무사무집행�리스크란� '재무에�관한�사무집행에�있어서�법령�등�위반(위법�또는�

부당)의�리스크',� '결산의�신뢰성을�저해하는�리스크',� '재산보전을�저해하는�리스크'�

등�3가지�리스크를�말한다.�재무에�관한�사무란�구체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2편제9

장에서�규정하고�있는�재무에�관한�사무를�의미하는�것으로,�「예산의�집행,�수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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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계약,�현금�및�유가증권의�출납�보관,�재무관리�등의�사무의�집행」을�말한다.

재무사무�집행�리스크를�최소한�평가해야�하는�리스크로�삼은�이유는�제31차�지방

제도조사회의�답신이나�'지방공공단체�내부통제�정비·운용에�관한�검토회'�보고서에�따

르면�다음과�같은� 3가지다.

� � �

표4-9 재무사무집행�리스크를�최소한�평가해야�하는�리스크로�삼은�이유

1.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있어서 영향도가 크고, 또 발생 빈도도 높아 중요한 리스크라고 생각할 것

2. 지자체 사무처리의 대부분은 예산에 기초한 것이므로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 대응의 계기가 될 것.

3. 기업의 내부통제를 참고하면서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쉬운 분야가 되어야 함

출처: 제31차 지방제도조사회(2016)

� � �

이에�더해�재무사무는�감사위원이�실시하는�재무에�관한�사무집행�감사의�대상이다.�

따라서�재무사무�집행�리스크에�대해�내부통제를�정비·운용함으로써�감사위원이�감사

해야�할�부분을�중점화할�수�있어�감사의�실효성을�보다�높일�것으로�기대된다.�

재무사무�집행�리스크는�지자체가�내부통제에�대한�이해를�높이는�계기가�되고,�또

한�내부통제가�조직문화로서�정착될�것으로�기대되어�적어도�처음부터�평가해야�할�리

스크로�설정된�것이다.�또한�재무사무�집행�리스크는�어디까지나�최소한�평가해야�하

는�리스크이므로,�단체장이�필요에�따라�재무사무�집행�리스크�이외의�리스크에�대응

할�수도�있다.

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총무성은�지자체�직원과�지식인�등으로�구성된�'지방공공단

체�내부통제·감사에�관한�연구회'를� 2017년�설치했다.�이�연구회로부터� 2018년� 7월�

27일에� 「지방공공단체의�내부통제제도�도입·실시�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함)이�공표되었다.�이것은�국가가�자치체에�대해�기술적인�조언을�할�수�있다고�한�지

방자치법�제245조의4�제1항의�규정에�근거해�내부통제를�도입�및�실시할�때�참고가�

되는�기본적인�틀이나�요점을�제시하는�것이다.�또한,�가이드라인의� �확정판은�2018

년도�총무성에�의해�공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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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0 지침서(안)의�구성

구분 내용

지방공공단체 내부통제의 기본틀 
지방공공단체의 내부통제
내부통제에 관한 유의점 및 한계
내부통제 관계자의 역할

내부통제의 방침
내부통제에 관한 방침의 결정 
내부통제에 관한 방침의 공포
내부통제에 관한 방침의 재검토

내부통제체제의 정비
전청적 체제의 정비
업무 관련 대응책의 정비 

내부통제평가보고서의 작성
내부통제의 평가
유효성의 평가
내부통제평가보고서의 작성·보고

감사위원의 내부평가보고서 심사 
내부통제평가보고서의 심사
내부통제평가보고서의 심사와 기타 감사 등과의 관계

출처: 지방공공단체 내부통제·감사에 관한 연구회의 '지방공공단체 내부통제제도 도입·실시 가이드라인

'(2018. 7.)

� � �

일본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내부통제의�6가지�구성요소로�구분하고�있는데,�이를�

간략하게�살펴보면,�첫째,�통제환경은�조직풍토나�조직�구성원의�의식과�주로�관련되

며,�다른�요소의�기초가�되는�요소라�할�수�있다.�둘째,�리스크�평가와�대응은�조직목

표�달성을�저해하는�요인(리스크)을�식별·평가하고,�이를�회피·저감하기�위한�일련의�

대응을�의미한다.�셋째,�통제활동은�리스크�회피·저감을�위한�방침과�절차에�관한�것

이다.�넷째,�정보와�전달은�정보를�적절히�식별·파악·처리하여�조직�내외�관계자에게�

올바르게�전달하는�구조와�관련되어�있다.�다섯째,�모니터링은�내부통제가�효과적으로�

기능하고�있음을�지속적으로�평가하는�일련의�대응이며,�일반적으로는�일상적�모니터

링과�독립적�평가로�구분할�수�있다.�여섯째,� IT의�이용은�업무�수행에�있어서�조직�

내외의� IT에�대한�적절한�대응을�판단하기�위한�요소이다.� �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의� 6가지� 구성요소를� 평가요점과�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다�구체적으로�제시하면�아래의�표와�같다.�이러한�예시는�지자체�전체�조직에�대한�

내부통제를�위한�평가의�틀이다.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설계에�관한�연구

120

표4-11 일본의�내부통제�수단

평가요점 평가항목 검증자료

통
제
환
경

성실성과 윤리관에 
대한 자세가 표명되어 

있는가?

내부평가기본방침에 명시 내부통제의 방침

직원 규율 규칙·행동 규범 내용 직원 징계 기준에 관한 규칙

업무위탁선정업자기준의 내용 계약규칙

직원표창, 처분, 평가기준 직원 징계 기준에 관한 규칙

상기기준의 공표 홈페이지

업무와 조직의 대응 
및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지?

조직도, 분장규정 행정기구도 및 사무분장

권한규정 사무결재규칙

내부통보제도 공악통보등 처리요령

적절한 인사관리 및 
교육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채용 방침·채용 루트 직원채용에 관한 규칙

인원배치의 적절성 직원정원조례

인재육성, 능력개발제도 인재 개발 프로그램

내부통제 이행과 관련된 인사평가 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

리
스
크 
평
가
와 
대
응

중요한 리스크와 그 
회피·경감을 위한 
방책을 명시하고 

있는가?

업무 목적별 중요 리스크 명시 위험 조사표

회피·경감 방안 명시 위험 조사표

상기에 대응하는 업무플로우 명시 사무 처리 안내서

리스크와 방책은 
적절히 재검토되고 

있는가?

리스크의 정확한 인식 내부관리 관리방침

리스크에 대한 방책의 중복·과잉 여부 내부관리관리설문지

업무·예산의 적절히 재검토 내부관리 관리

횡령·유착 등의 부정, 
인명·건강·재산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는가?

부정 가능성에 대한 대책 공익정보등 처리요령

안전에 대한 배려 시민 협동 마을 조성 조례

안심에 대한 배려 시민 협동 마을 조성 조례

통
제
활
동

업무의 적정성과 
유효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침·절차가 
적절하게 정비 

운용되고 있는지?

규칙·요강·매뉴얼 등의 과부족 유무 예규 법령 검색 시스템

규칙·요강·매뉴얼 등의 적절한 운용 요강링크집(행정관리과)

과내에서의 운용상황 체크 국 총무과 합의 시 근거 법령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의 시정조치 상황 각 과 법규 주임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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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방 공공 단체의 내부 통제 및 감사에 관한 연구회 2017년 회의 자료 

(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chihoukoukyou_naibu/index.html)

� � �

평가요점 평가항목 검증자료

방침·절차에서 상호 
견제 기능이 도모되고 

있는가?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사무 결재규칙

승인제도의 적절성 사무 결재규칙

직무 분리·겸임의 적절성 사무분장표

정
보
와 
전
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작성·발신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가?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작성·전달·공표하는 체제

홈페이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응상황 정보공개규칙과 그 운용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개인정보보호조례

국내외에서 입수한 
정보는 충분히 

검증되어 청 내에서 
적절하게 공유되고 

있는지?

입수한 외부 정보의 평가·검증·대응 홈페이지(시민의소리)

입수한 외부 정보의 관련 부서로의 전달 홈페이지(시민의소리)

입수한 외부 정보의 유효 이용 상황 직원 정보 시스템

오정보를 감지한 경우 조치의 적절성 N/A

모
니
터
링

일상적 모니터링과 
독립적 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국총, 부장, 국장에 의한 체크 체제 사무결재규칙

부국의 지휘 명령 하에 없는 자의 체크 
체제

지정관리자제도

독립적평가 실시현황 N/A

모니터링의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독립적 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N/A

상기 결과 시정조치의 타당성 검토 상황 N/A

모니터링, 독립적 평가결과 보고체제 N/A

감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타당성 검토 행정부에서 검토

IT
의 
이
용

ICT 이용의 
합리성·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가

ICT 이용에 관한 방침의 명확성 정보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ICT 이용의 필요성, 정도 검토의 적절성 정보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ICT 이용의 비용대비 효과, 합리성 평가 업무감사계약

시스템 운용 상황은 
충분히 통제되고 

있는가?

시스템의 유지보수·운용·접근관리 상황 보안 감사 계약

입력 정보의 망라성·정확성 확보 체제 각 과의 점검 자료

에러 대응이나 데이터 보관 등의 운용 
관리

정보보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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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

독일� 정치·행정체계의�구조는�우리나라의�헌법에�해당하는�기본법(Grundgesetz)

을�통하여�확인할�수�있다.�기본법�제20조와�제28조는�국가질서의�원칙을�5개�-�공

화국,�민주주의,�법치국가,�사회(보장)국가�및�연방국가의�원칙��로�구분하여�제시

하고�있다.

연방국가는�이러한�원칙�중의�하나이며,�이�원칙은�기본법이�개정되어도�지속성이�

보장되도록�규정하고�있다.�연방주의에�근거한�국가구성으로�인하여�연방과�주간의�권

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주의

(Föderalismus)의�특징은�연방(Bund)과�주(Land)가�하나의�국가로서의�권한을�가지
고�있고,�기본법에�주의�독립성을�보장하고�있다.

연방과�주간의�관계는�기본법�개정으로�변화될�수�있으며,�특히�연방과�주간의�사무

배분의�변화는�주정부,�그리고�지방자치단체까지�영행을�미치게�된다.�특히,�2000년

대�이후의�연방주의�개혁으로�인하여�연방과�주의�사무배분,�재정관계�등에�관한�변화

를�경험하게�되었다.�특히,�독일의�경우는�우리와는�달리�연성헌법이어서�헌법�개정이�

상당히�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이로�인하여�연방과�주�간의�권한관계가�변하고�

있으며,�주�권한의�확대에�따라�지방자치단체도�시대에�따라�많은�크게�변하였다.

� � �

①�지방자치단체의�자치조직권

지방자치의�제도적�보장은�독일의�기본법(Grundgestz)�제28조제2항에�근거하고�있

다.�그러나�기본법에�우리의�자치조직권에�해당하는�조직고권(Organisationshoheit)에�

대해�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아니나�지방자치의�제도적�보장�범위�안에�자치

조직권도�포함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기본법�제72조제1항에�근거하여�개별�주들이�지방자치에�관한�입법권을�행사

하고�있으며,�각각의�주들은�독자적으로�지방자치법을�제정·적용하고�있다.�주정부�헌

법에�명시된�지방자치�관련�규정도�연방�기본법의�규정에�부합하도록�되어�있다는�점

에서�자치조직권은�연방�기본법과�개별�주(Land)의�헌법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에

게�부여된�권한으로�인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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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은�일반적으로�조례고권(Satzungshoheit),�조직

고권(Organisationshoheit),� 인사고권(Personalhoheit),� 재정고권(Finanzhoheit),� 계

획고권(Planungshohe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협력고권

(Kooperationshoheit)과� 구역고권(Gebietshoheit)� 등을� 포함시켜� 논의하기도� 한다

(Schmidt,� 2011).� 일반적으로�조직고권은�자치조직권을�의미하며,�학자에�따라서는�

조직자치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여기에서는��‘조직자치권’(오준근,�2013)

이라는�용어�대신에�조직고권과�자치조직권이라는�용어를�혼용하기로�한다.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은� 기본법� 제28조제2항� 1문의� 자기책임성

(Eigenverantwortlichkeit)에서�도출된�것으로�간주하며,�헌법상�보장되는�자치권�중

의�하나이다.�일반적으로�조직고권을�포함하여�인사고권,�재정고권�및�계획고권�등도�

자기책임성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덧붙이자면,�

Lange(2019)는�게마인데Gemeinde)는�그�사무를�처리하기�위한�수단을�자기책임�하

에�결정할�수�있으며,�그�수단으로서�각�고권이�있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조직고권은�통상적으로는�게마인데의�조직을�형성하는�권능을�의미다.�예를�들어,�

Burgi는�조직고권에�대하여�사무처리에�관련한�행정조직을�독자적으로�구축하는�것�혹

은�조직의사결정의�절차뿐만�아니라,�공기업�조직의�법형식�선택을�결정하는�권능도�

포함하는�것으로�본다(Burgi,�2015:�65).�조직고권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보면,�

행정청이나�산하기관,�그리고�공공시설의�설치·변경·폐지를�스스로의�재량에�따라�할�

수�있는�것,�이러한�배치나�감독�등�체계를�정하는�것을�들�수�있다.�

조직고권�내용의�이러한�광범위성에�대해서�Pagenkopf는�이미� 1970년대에�자신의�

저서에서�조직고권은�“개념적으로는,�근간적�혹은�내부적�조직을�스스로�형성하여,�스

스로의�권력에�기초한�행정을�구축하며,�그� 업무의�수행관리를�결정하는�단체의�권

리”(Pagenkopf,�1975)라고�정의하였다.�구체적인�예시로서�게마인데의�의사형성기관

을�스스로�정하여,�행정청이나�산하기관을�설립하고,�인적·물적�자원을�조달하며,�사

무와�권한을�배분하며,�전체�행정조직을�지도�및�감독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것

에서도�조직고권의�범위가�넓은�것을�엿볼�수�있다.

Schmidt-Jortzig는� 조직고권과�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조직권력(Organisations-�

gewalt)에�대하여,�“조직을�설치하고,�그�수행능력을�상시�감독하며,�경우에�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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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재검토(개편)하는�법적�권력”(Schmidt-� Jortzig,� 1979:� 53)이라고�정의하고�

있으며,�이러한�정의에서도�조직의�설치나�개폐뿐만�아니라,�조직의�기능�측면에�관한�

것도�당연한�것으로�개념�내용에�포함시키고�있다.�즉,�조직의�‘형성’을�조직의�설치·

개폐에�한하는�것�같은�협소한�파악�방식을�취하고�있는�것이�아니라,�‘형성’에�기능

면도�포함시키고�있다.�또한,�조직고권의�내용에는�사법상의�조직형태를�이용하는�권

능을�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부여된�자치조직권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기구설치�권

한을�가지고�있기는�하나�조직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는�권한은�외부적인�환경으로

부터�많은�제약이�따르는�구조이다.�1970년대�말부터�지방자치연합체(KGSt22))는�인

구규모에�따라�조직설치�표준안을�작성하여�배포하였으며,�이러한�표준안에�근거하여�

조직을�설치할�것을�권고하였다.�

KGSt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군(Kreis)은�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게마인데

(Gemeinde)는�6단계로�구분하여�기구설치안을�제시하였다.�기초자치단체인�시와�게마

인데의�경우�지방자치단체를�GK1(400,000명�이상),�GK2(200,000명�이상�-�400,000

명�미만),�GK3(100,000명�이상��200,000명�미만),�GK4(50,000명�이상��100,000

명�미만),�GK5(25,000명�이상��50,000명�미만),�GK6(10,000명�이상��25,000명�미

만)으로� 구분하였다(KGSt,� 1979).� 반면에� 군(Landkreis)은� GK1(250,000명� 이상),�

GK2(150,000명�이상��250,000명�미만),�GK3(100,000명�이상��150,000명�미만),�

GK4(100,000명�미만)로�구분하였다(KGSt,� 1979).

각각의�유형별로�기구설치안을�제시하고�있으며,�이러한�기구설치안들은�인구규모

별로�지방자치치단체가�수행하는�사무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즉,�KGSt는�지방자

치단체의�사무수행에�필요한�기구설치안을�게마인데의�경우�6가지�유형,�군의�경우�4

가지�유형을�제시하였다.� � �

그러나�KGSt의�기구설치안은�하나의�예시에�불과하기�때문에�채택의�강제성이�부

22)�KGSt는�‘Kommunale�Gemeinschaftsstelle�für�Verwaltungsvereinfachung’의�축약어로써�“행정간
소화를� 위한� 지방자치연합체”를� 의미하나� 2005년� 11월에� 기존의� 명칭을� ‘Kommunale�

Gemeinschaftsstelle� für� Verwaltungsmanagement’로� 변경하였으나� 축약어는� 이전과� 동일하게�
KGSt를�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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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는�것은�아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KGSt에�가입된�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표준

안을�기준으로�삼아�행정기구를�설치하였다.�물론�KGSt에�가입하지�않은�비회원의�경

우도�자율적인�선택을�통하여�KGSt의�표준안을�활용하거나�이와�유사한�형태의�행정

기구를�설치하게�되었다.�지방자치단체의�기구설치가�KGSt의�모델을�많이�활용한�이

유�중의�하나는�지방자치단체의�효율성�준수가�주헌법에�규정하고�있는�원칙�중의�하

나이며,�이에�대한�주감사원의�관여�및�권고�등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 � � � �

� � �

②�지방자치단체�기구설치�관련�제도

지방자치단체에게�부여된�자치조직권으로�인하여�개별�지방자치단체의�기구설치의�

자율성은�어느�정도�확보된�것으로�볼�수�있으나�기본적인�기구구성�및�운영의�프레임

은�법적인�통제로부터�자유로운�것은�아니다.�

아래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기구설치와�더불어�인력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

지에�대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우리나라와�같이�중앙부처가�개별�지방자치단체별로�

정원을�확정하여�관리하는�방식은�아니다.�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규모에�따라서�지자

체별로�설치할�수�있는�상위직급의�수�또는�비율은�법률과�명령(Verordnung)에�의하

여�결정되도록�하였다.

1970년대�이후로는�주로�연방�전체의�공무원제도에�대한�통일성�유지�차원에서�연

방공무원보수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하여� 연방직급상한제명령(Bundesober-�

grenzenverordnung)을�제정·운영하였다.�이러한�연방법령에�근거하여�개별�주(Land)

들도�직급상한제명령(Stellenobergrenzenverordnung)을�적용하게�되었다.�그리고�연

방공무원보수법�제26조제4항에�근거하여�개별�주들은�지방자치단체�이외에도�공법상

의�자치단체,�영조물,�재단�등의�대상에�대해서도�상위직급에�대한�제한을�두었다.�

통일�이후�직급상한제명령은�새로이�편입된�5개�주에�도�도입·적용되었으나�2000년

대�이후로는�연방공무원보수법에�기초한�직급상한제명령은�점차�폐지되는�추세로�나아

가고�있다.�2003년부터�2006년까지�실시된�제1차�연방주의�개혁에서는�주�및�지방자

치단체의�공무원제도를�포함한�연방의�대강입법(Rahmengesetzgebung)을�규정한�기

본법�제75조가�폐지되면서�공무원제도에�대한�권한이�연방에서�주정부로�대폭�이양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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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과�주�차원의�권한�관계�변화에�따라�연방정부의�법률과�명령이�아닌�주정부의�

법률과�명령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의�규모에�따른�상위직급�설치를�제한할�수�있게�

되었다.�연방정부�권한에서�주정부�권한으로�이양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상위직급�

설치에�대한�제한은�대부분의�주에서�주공무원보수법(Landesbesoldungsrecht)에�규정

하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설치�시�둘�수�있는�최고위직의�직급과�인원�또는�비율을�

제한하고�있다는�점이�직급상한제명령의�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수표에� 제시된� 직급을� 기준으로� 상위직급을� 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에�실시한�연방주의�개혁의�일환으로�주�및�지방자치단체�공무원�관련�권

한을�주정부로�이양함에�따라서�공무원�관련�제도들이�더욱�다양해지고�있다.�

� � �

표4-12 주별�직급상한제명령�관련�현황�비교�

주명
과거 현재

제정 폐지 주 공무원보수법 규정

구
서
독

바덴-뷔르템베르크 1981. 12. 2017. 9. 제27조

바이에른 1978. 4. 2010. 8. 제26조

헤센 1978. 11. 2020. 12. 제27조

니더작센 1977. 11. 2012. 12. 제24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976. 12. 2005. 5. 제27조 

라인란트-팔츠 1977. 12. 2013. 6. 제28조 

자르란트 1978. 11. 유지 제29조

쉴레스비히-홀스타인 1978. 10. 2018. 2. 제27조

구
동
독

브란덴부르크 1994. 12. 유지 제24조

메클렌부르크-포어폼에른 1991.11. 2021. 5. -

작센 1992. 9. 2008. 6. 제26조

작센-안할트 1991. 9. 유지 제22조

튀링겐 1993. 9. 2014. 7. 제23조

출처: 각 주의 법령정보에 근거하여 작성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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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변화는�연방국가의�특성상�연방과�주�간의�권한�관계�차원에서�본다면�상당히�

중요하다고�볼�수�있으나�지방자치단체�시각에서�본다면�상위직급�제한은�계층제적�거

버넌스의�틀�속에서�작동하도록�규정하고�있어서�큰�변화가�있는�것으로�보기�어렵다.�

� � �

③�사무재평가를�통한�기구·인력의�슬림화

사무재평가는�1974년�KGSt가�처음으로�제안하였으며,�전체�사무를�대상으로�그�필

요성(Notwendigkeit)을� 검증하는� 하나의� 절차이다.� 사무재평가는�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연방,�주�및�지방자치단체의�모든�정부�수준에서�적용되

고�있다.�물론,�연방주의�국가의�특성상�사무재평가의�적용�여부는�주에�따라�차이가�

있다.� 사무재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자르란트(Saarland),� 튀링겐

(Thüringen),� 라인란트(Rheinland-Pfalz)�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Steiner� et�
al.,� 2016:� 13).

1970년�이후�시기별로는�사무재평가를�크게�강조하지�않은�시기가�있었던�것도�사

실이나�사무재평가의�필요성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하지�않았다.�사무재평가는�일회

성으로�추진되는�절차가�아니라�지속성을�가지고�추진되어야�한다는�점에서�공공부문

의�지속적�과제(BMI,�2018:�95)로�인식되고�있다.�특히,�공공부문의�개혁을�통해서�

사무를�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성에�대해서도�공감대가�형성되어�있어서�사무재평가는�

“행정현대화의�하나의�핵심적인�이슈”(Färber� 1998:� 189)로�인식되어�왔다.
사무재평가는�연방,�주�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모두�추진되고�있으나�법적근거가�

명확한�경우와�권고의�형태로�추진되는�경우도�있어서�행정수준별로�많은�차이를�보이

고�있다.�그리고�사무재평가에�대한�정의도�정부기관이나�학자에�따라�다양하게�정의

되고�있다.�

우선적으로�KGSt에�따르면,�사무재평가는�사무재고(Aufgabenbestand)를�제한하거

나�사무�증가를�억제하기�위한�체계적인�절차이다(KGSt,�1974:�4).�사무재평가는�공

공사무의�존속,�사무이행에�투입되는�수단과�행정절차에�대한�계획적인�의문�제기에�

관한�하나의�절차(Färber,� 1998:� 190)를�의미한다.�따라서�이러한�절차는�공식적인�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도화된� 평가절차와� 통제절차”(Gaentz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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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320)로�간주되고�있다.�Franz(2013)는�사무재평가를�국가가�어떤�공공사무를�

수행해야�하는지에�대해�판단적�평가(wertende�Beurteilung)를�하는�것으로�정의하고�

있다(Franz,� 2013:� 191).

사무재평가는� 일반적으로� 목적재평가(Zweckkritik)와� 집행재평가(Vollzugskriti

k)23)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KGSt가� 처음으로� 구분하였으며(KGSt,�

1974),�목적재평가는�사회적�니즈와�그�긴급성과�관련하여�사무의�수행�여부와�사무

수행의�범위를�어느�정도로�할�것인지에�관하여�사무가�필요한지�또는�불필요한지에�

대해�검토한다.�목적재평가가�의도하는�것은�중요하지�않은�사무를�발굴하여�폐지하거

나�축소하고,�중요한�과제를�수행하도록�하는�것이다.

목적재평가는�협의적�의미의�사무재평가이며,�사무를�반드시�수행해야�할�것인지에�

대한�수행�여부를�검토하게�된다.�즉,�사무를�통해서�달성하려던�목표를�반드시�이행

해야�하는가에�대해서�검토하는�것을�의미한다.�지방자치단체가�올바른�것을�생산하고�

있는지,�그리고�의무로�부과된�서비스에�집중하고�있는지에�대해�검토하게�된다.

집행재평가는�사무수행을�위해서�확정된�집행조치들을�제한할�수�있는지에�대해서�

검토하게�된다.�지방자치단체가�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고�있는지,�서비스�품질과�

관련하여�최소기준을�보장하고�있는지를�검토한다.�집행재평가의�대상은�사무�자체가�

아니라�주로�행정의�구조와�과정에�관한�것이다(Brünner,�1983:�128).�목적재평가와�
집행재평가의�특성을�비교하면�아래의�표와�같다.�

� � �

표4-13 사무재평가�유형의�특징�비교

23)�학자에�따라서는�집행재평가를�절차재평가(Verfahrenskritik)로�분류하기도�한다(Schimanke,�1984).

구분 목적재평가 집행재평가

기본질문 정당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사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의도 사무 재고(목록)의 감소 사무수행의 개선

지향성 사회의 니즈와 그것의 긴급성 기존 사무와 조치기준

담당자 지방의회, 시민과 행정 행정(일부는 지방의회) 

수단 사무 유형화, 보고의무의 확정, 의도한 프 업무흐름의 조직, 지원수단의 투입,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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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ünner(1983), 일부 수정

� � �

사무재평가의�대상사무는�현재�수행하고�있는�사무뿐만�아니라�새로운�행정수요�발

생�등으로�수행이�예상되는�사무를�모두�포함하고�있다.�또한�기존사무와�신규사무에�

대한�사무재평가로�구분하여�추진하였다.

� � �

그림4-2 사무재평가의�대상�구분

  

출처: Mäding(1978)

구분 목적재평가 집행재평가

로그램의 테스트,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행정과 정치의 업무단계 구성요소인 

체크리스트의 개발  

물적 수요의 조사, 경제성 계산, 조정기
법, 행정인력의 동기부여 

강점
결과지향성, 정치적 행위재량 확대 가능, 
사회적 니즈와 사무목록 간의 격차를 조

기에 발견 

기존 자원의 효과성 제고, 세부적이고, 일
부 테스트를 거친 모든 수단,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절차

약점
사회적 갈등 발생 확률이 높음, 고비용 또

는 테스트하지 않음   
자원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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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재평가는�1970년대�말에�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주정부,�지방자치

단체�등에서�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일부�주의�경우에는�법률에�근거하여�사무재

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지방자치단체연합,�민간�컨설팅회사�

등을�통하여�사무재평가를�실시하기도�한다.

일부�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사무재평가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여�지방자치

단체의�전체�사무를�대상으로�하기�보다는�특정분야의�사무를�중심으로�사무재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연합체는� 회원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무재평가에�

대한�컨설팅,�평가보고서(Gutachten)�작성�등에�대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1970년대�이후�많은�시간의�경과와�더불어�행정환경이�크게�변화하였음에도�불구하

고�사무재평가는�지속적으로�실시되고�있으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행정개혁의�추

진�정도에�따라�추진동력의�강도는�많은�차이가�있다.�그리고�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의�행정개혁�추진으로�사무재평가는�다소�소강�국면에�접어들게�되었다.�그러나�일부�

주정부는�관련�법률을�제정하여�현재까지�지속적으로�사무재평가를�실시하고�있다.

� � �

④�행정개혁을�통한�효율적인�조직·인력관리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사무재평가가�다소�주춤한�이유�중의�하나는�행정개혁이�

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1960년대�말과�1970년대�초에�추진된�행정구역�

개편을�필두로�지속적으로�행정개혁을�추진해�오고�있다.�행정구역개편은�현재까지�진

행�중이며,�행정구역�개편은�기능개혁(Funktionalreform)과�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게마인데의� 총수는� 1968년에서� 24,282개에서� 1978년�

8,518개로�감소하여�감소율은�64.9%나�되었다(박해육,�2006).�이�시기�이후에는�독

일�통일과�더불어�구동독지역을�중심으로�행정구역�개편이�광범위하게�추진되면서�기

능개편도�동시에�추진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기능개혁은�지방자치단체의�권한�강화�차원에서�국가사무를�지방으로�이양하는�데

에�목적이�있다.�독일의�경우는�보충성의�원칙에�근거하여�사무는�가능한�한�지역�수

준에서,�그리고�서비스�수혜자�가까이에서�추진되도록�하고�있다.�즉,�법적�차원�및�

역량�차원에서�가능하고,�그리고�정치적�책임분담과�관련하여�적절하다면�사무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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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갖춘�최하위�행정단위에서�수행되어야�하는�것을�의미한다.�

기능개혁의�범위�내에서�기초자치단체들이�통합을�통하여�규모가�확대되는�경우�군

(Landkreis)의�사무들이�게마인데(Gemeinde)로�이양될�수�있는지에�대해서�검토하는�

것이�일반적이나�경우에�따라서는�군의�사무를�주정부로�이양하게�되었다.�이와�같은�

기능개혁은�사무의�확대�및�축소를�초래하게�되며,�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기구�확

대�및�축소에도�영향을�미치게�되었다.�즉,�기능이양에�따른�사무의�변동은�기구와�사

무를�담당하는�인력의�변동을�초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 � � �

1990년대에�들어와서는�신공공관리(new�public�management)의�독일식�버전인�신

조종모델(Neues� Steuerungsmodell)을�도입하여�추진하였다.�지방자치연합체(KGSt)

가�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신조종모델(Neues� Steuerungs-�

modell)은�독일식�신공공관리라고�볼�수�있다.�즉,�지방자치연합체는�1992년�이후�독

일에서�논의되고�있는�지방행정개혁에�관한�모든�조치나�수단들�전체를�포함하는�개혁

의�대명사로�신조종모델을�제시하였다.

신조종모델은�정치․행정의�명확한�구분,� 계약관리,� 분권적�자원책임,� 결과지향성,�
경쟁의�활성화,�현대적�인사관리�등과�같은�요소들을�포함하고�있다.�이�모델에서�새

로운�요소는�경쟁과�준경쟁의�활성화,�고객지향성과�산출지향성의�강조,�분권화된�자

원책임성,�고객의�참여와�동기부여의�강조�등을�들�수�있다.�

이후로�신조정모델은�20년�이상�지속되었다는�점에서�장기간에�걸쳐�행정개혁이�추

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이�시기에는�지방자치단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시장기재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민간위탁을�적극적으로�활용하

여�행정비용을�절감하려고�하였다.�지방자치단체�서비스�생산에�있어서�생산품의�폭과�

깊이에�대한�검토를�통하여�비용을�절감하였고,�또한�서비스의�공동생산�등을�통하여�

민간과의�책임분담이�이루어지게�되었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서비스�공급�주체로

서의�생산책임에서�벗어나�서비스를�누가�공급하는지는�중요하지�않으며,�다만�제3섹

터,�민간�등에�의해서�서비스�공급이�이행되도록�하는�이행책임의�중시로�책임관계가�

변하게�되었다.

민간위탁,�서비스�공동생산�등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던�사무가�줄어들

게�될�경우,�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인력은�감소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설계에�관한�연구

132

지방자치단체는�수행해야�한�사무를�중심으로�조직의�설계�및�인력의�배치가�이루어진

다는�점에서�조직인력의�감축이라는�결과를�초래하였다.� � � � � � � � � � � � � � �

� � �

⑤�주감사원의�조직의�효율적�관리방안에�대한�관여

연방정부의�운영에�있어서�효율성(Effizienz)�및�경제성(Wirtschaftlichkeit)의�중시

는�기본법에�정하고�있는�원칙으로�인식되고�있다.�연방감사원의�경우는�연방부처를�

대상으로�조직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기본방향�및�원칙들을�제시하고�있다.�

주의�경우에는�주감사원(Landesrechnugshof)이�주�관할�내에�있는�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인력관리에� 대해� 권고적� 성격을� 지니는� 자문적� 발언(beratende�

Äußerung)을�할�수�있으며,�이러한�발언은�일반적으로�자문보고서를�작성하여�공개
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개별�주의�예산법(Haushaltsordnung)에�자문적�발언

을�하는�것을�감사원의�업무로�규정하고�있어서�필요�시�조직�및�인력에�대해�주감사

원이�관여할�수�있는�길을�터�놓고�있다.� � � �

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자,�지자체의�감독기관�등은�자문보고서의�내용에�따라�행

정기구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적절한�수준의�인력규모를�유지하기�위해서�노력해야�

한다.�주감사원은�유사자치단체�간의�인력비교를�통해서�지자체별�인력의�과소를�판단

하여�인력�감축을�권고하기도�한다.�인력�감축의�경우에는�단년도에�모두�실행할�수�

없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계획을�세워�연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고�있다.

일부�주감사원의�경우는�인구규모가�유사한�지방자치단체�간�비교를�통하여�조직규

모의�적정성을�판단하고,�경우에�따라서는�지방자치단체�규모에�적합한�기구설치안을�

제시하기도�한다.�기구설치�방안을�제시하는�경우는�주�내무부와�도시�또는�게마인데�

연합체의�대표자들과�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적용�가능한�방안을�제공하고�있다.�

� � �

4)�시사점:�지자체�조직관리�적용�방안�검토

국내�사례로는�지방재정관리제도와�공공분야�조직관리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았으

며,�해외�사례로는�일본,�독일을�살펴보았다.�국내외�사례를�통해�살펴본�조직관리를�

위한�대부분의�제도는�기획과�평가�및�환류�단계에�집중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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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의�자율성이�강화되는�추세에서�책임성을�확보할�수�있는�

방안으로�사전적인�방법과�사후적인�방법으로�나눌�수�있는데,�사전적인�방법은�자율

성의�강화라는�추세와�정합성이�낮으며,�중앙에�의한�관리�및�통제의�관점이�강한�측

면이�있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조직관리의�자율성을�바탕으로�책임성을�가

질�수�있도록�조직관리를�위한�정보와�방향을�제시하는�방식의�기획단계의�사전적�접

근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사후적인�접근의�경우,�일단�자율성을�부여하고�문제가�

발생할�경우�중앙의�통제가�이루어지는�방식으로�책임성�확보라는�관점에서�보다�효과

적인�접근으로�판단된다.�또한,�그�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원�및�급여에�관한�정

보를�주민에게�공개하고,�주민의�참여와�지방의회에�의한�통제를�활용할�수�있다.�이

하에서는�앞서�살펴본�국내외�사례를�바탕으로�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책

임성�확보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 �

①�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정보의�공시

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현황에�대해�주민이�이해하기�쉬운�형태로�제시하여,�조직

관리가�방만하게�이루어지는�것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수단이�될�수�잇으며,�지역�

주민과�지방의회가�조직관리에�대해�감시자로�참여할�수�있는�제도적인�기반으로�작동

할�수�있다.�지방재정공시제도를�통해�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예산규모,�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재정운용성과를�홈페이지�및�다양한�채널을�통해�공시하도록�하고�있

다.�또한,�동종�지방자치단체의�평균을�함께�공시하여�지방자치단체�간�비교를�가능하

게�한다.�일본의�경우도�총무성이�「지방공공단체�급여�정보�등�공개�시스템」을�운영하

고�있으며,�정원과�급여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있으며,�유사�지방자치단체와의�비교

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현재�내고장알리미24)를�통해�조직운영의�5대�지표를�공개

하고�있다.�조직운영�5대�지표는�공무원�정원(유사�지자체�평균),�과장급�이상�비율,�

공무원�1인당�주민수,�현장공무원�비율,�재정규모�대비�인건비로�구성되어�있다.�이는�

일본의�정원�및�급여�공개�시스템에�비해�지표체계가�단순하며,�급여�정보가�포함되어�

있지�않아�직접적인�비용으로�인식되지�못하는�문제가�있다.�지방자치단체의�조직�및�

정원에�대한�정보가�직접적인�비용으로�인식될�수�있도록,�인력증원에�대한�비용추계�

24)�내고장알리미.� https://lai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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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공표하도록�하는�방안(조례에�대한�입법예고�시,�인력을�증원하는�경우�관련�

비용을�추계하여�제시하도록�함),�주민1인당�공무원�인건비,�자체재원�대비�공무원�인

건비�비중�등과�함께�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급여�정보도�일본의�수준으로�제공하는�

것을�검토해�볼�수�있다.�

� � �

②�조직관리에�대한�평가와�인센티브�활용

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에�대한�평가를�정례화�및�구체화�하여,�그�결과에�따른�인

센티브와�위기관리제도를�검토할�수�있다.�현재�지방행정연구원이�수행하고�있는�지방

자치단체에�대한�조직진단�및�컨설팅을�정례화하고,�그�결과에�따라�문제점이�발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방식을� 도입하여,�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회수하고,�중앙의�통제기제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또한,�조직관리�평가

의�정례화와�관련하여�정부업무평가의�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에�행정안전부과�관리하

는�조직관리�관련�지표를�추가하여�매년�상시적인�점검을�수행할�수�있다.�

이러한�평가의�결과�우수한�평가를�받은�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

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조직관리의�평가결과가�우수한�지방자치단체에�대해�

현재의�지방교부세의�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이다.�현재�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별

표�6]에�따라�세출효율화와�세입확충의�노력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이�중�

세출효율화의�반영항목으로�인건비�건전운영을�고려하고�있으며,�기준인건비�대비�인

건비�결산액의�비중이�낮을수록�인센티브를�받을�수�있도록�산식을�구성하고�있다.� �

� � �

③�복합지표�및�적정�정원규모�제시�등�조직관리�정보제공

조직관리를�점검할�수�있는�지표로서�기준인건비�초과율이나,�재정대비�인건비�결산�

등�조직관리�및�정원과�관련된�지표를�복합적으로�검토하여�패널티를�부여(네거티브�

인센티브)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이�때,�패널티는�지방교부세를�감액하는�것과�

같은�재정적�측면이거나�아니면�기준인건비에�직접�영향을�미치는�조직적�측면을�모두�

고려할�수�있다.�한편,�조직관리의�복합지표는�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의�역량을�강

화하고,�방향성을�제시할�수�있는�역할을�수행할�수도�있다.�일본의�정원관리연구회와�

같이�기준인건비와�정원에�관한�분석을�바탕으로�지방자치단체별�조직�및�정원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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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제시함으로써�합리적인�정원관리를�가능케�할�수�있다.�

활용가능한�복합지표를�추가적으로�고려해�볼�수�있으며,�중요한�기준은�유사한�지

방자치단체에�비해�인건비�수준이�높은�경우,�즉,�유사�지방자치단체의�기준인건비�수

준보다�더�많은�인건비를�지출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특히�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

의�확보할�수�있는�재정력에�비해�인건비의�비중이�높은�경우�더�심각한�상태로�판단

할�수�있다.�현재는�내고장알리미를�통해�총�예산�대비�인건비를�제시하고,�유사�지자

체의�평균을�제시하고�있으나�보다�강력한�지표로�자체예산�대비�인건비�비중을�제시

할�필요가�있다.�군�지역의�대부분이�자체예산�대비�인건비�비중에서�타�지역보다�높

을�것을�예상할�수�있으나,�유사�지방자치단체들�간의�비교를�통해�기준을�정한다면�

군�단위�지방자치단체�미치는�충격을�완화할�수�있을�것이다.�

� � �

④�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실효성�강화

행정서비스�수요의�다양화와�급격한�변화를�고려하여,�일몰법,�임시조직(애드혹크

라시:�프로젝트조직,�TF팀,�네트워크조직�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전보나�인력교

류를�원활하게�하여�조직관리의�유연성을�높이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다만,�현실

적으로�한시기구의�취지를�왜곡하여�새로운�기구�신설에�대한�제한을�우회하거나,�승

진을�위한�자리를�늘리는�도구로�활용하는�경향이�있었다.�이와�같은�오용의�가능성을�

막을�수�있는�조건하에서�임시조직의�활용을�장려할�필요가�있다.�지방재정관리제도에

서는�중장기재정계획을�수립하고,�대규모�재정지출이�필요한�경우�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된�경우에�한하여�가능하도록�하고�있다.�마찬가지로�조직�및�정원의�증원을�포함

한�변화는�중장기인력계획에�반여된�경우에�한하여�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필

요가�있다.�또한,�임시조직을�승진을�위한�자리를�마련하는�방안으로�활용하는�상황을�

방지하기�위해,�지역의�급격한�행정수요에�대응하는�단기적인�조직의�필요성에�의해�

임시조직을�운영할�때�승진발령을�제한하는�규정을�둘�필요가�있다.�

� � �

⑤�기준인건비�측정방식의�개선

지방자치단체의�적정�인력규모와�조직구조를�결정하는�방법에�대해�다양한�접근과�

노력이�진행되어�왔다.�일본의�정원관리연구회나�우리나라의�기준인건비�산정�모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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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구나�지역특성�등을�반영하여�필요한�총정원을�산출하고�있다.�한편,�지방자치단

체별�필요한�적정인력을�도출하는�과정에서�업무량분석을�활용하는�방식도�있다.�업무

량에�대한�설문을�통해�측정하거나,�설문에�간주관성을�반영시키기도�한다.�객관적인�

업무량�측정을�위한�노력도�존재하는데�업무량�상시측정을�위한�시간활용을�측정하거

나,�결재문서에�대한�분석.�업무단위별로�소기능단위별로�단위별로�시간측정�등의�방

법이�있다.�이러한�객관적�업무량�측정을�위해서는�관련�매뉴얼을�통해�동일한�측정이�

가능하도록�각�지방자치단체에�배포하고�교육하는�것이�필요하다.�한편,�초과근무�시

간을�통해�업무량을�측정하기도�하는데,�초과근무시간의�발생에�대해�실제�업무량을�

반영한다는�의견과�기관이나�소속부서의�문화적�특성이�반영된�결과라는�의견�등�실제�

업무량으로�보기�어렵다는�주장도�있다.�업무량의�측정은�지역특성�변수를�설명변수로�

하는�총�정원�추정모델에�대한�보완적인�방법론으로�활용가능하나�측정방식에�대한�합

의가�필요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이상의�논의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기준인건비

를�산정할�때,�총정원모델과�업무량�방식�등에�대한�개선을�통해�합리적인�기준마련의�

노력이�필요하다.

� � �

⑥�지방감사원�설치�검토

독일의�경우,�우리나라와는�달리�지방자치단체의�자치조직권의�범위가�상당히�넓은�

것은�사실이나�자치조직권은�주의�법률의�범위�내에서�행사되어야�한다.�게마인데도�

주(州)라는�국가기구의�구조적�틀�안에�있는�것이기�때문에,�게마인데라는�행정주체로

서의�기능이�저해되어서는�안�되는�것과�마찬가지로�게마인데의�활동으로�인하여�주�

전체의�행정수행도�동일하게�저해되어는�안�된다는�취지로�이해할�수�있다.�주�차원에

서� 지방자치체도의� 구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 주의�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이�게마인데�조직에�대하여�광범위하게�정하고�있는�것은,�이러한�

이해에�기반하고�있다고도�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부여된�자치조직권의�행사는�1차적으로는�주헌법과�지방자치법의�

영향을�받게�된다는�점에서�계층적(법적)�거버넌스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고�있는�것

으로�볼�수�있다.�다만�연방주의�개혁을�통하여�연방과�주�간의�권한�관계�변화로�인

하여�연방의�직급상한제명령은�폐지되고,�주�공무원보수법에�이와�관련된�사항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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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는�점에서�주와�지방자치단체�간의�새로운�계층제적�거버넌스�체계가�구축된�

것으로�볼�수�있다.

주감사원이�주�관내�지방자치단체의�조직·인력관리에�직·간접적으로�관여할�수�있

으며,�유사�지방자치단체의�조직�및�인력규모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할�수�있는�권한

을�가지고�있어�자문보고서를�통하여�조직�및�인력의�감축,�예산절감�등을�권고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는�적정�규모의�조직�설치�및�인력�배치가�

필요한데,�주감사원은�이러한�분야에서�감시자의�역할을�잘�수행해�오고�있다.

지방자치단체�조직·인력관리에�주감사원이�관여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는�것처

럼�우리도�감사원이�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에�관여할�수�있다면�기구설치에�관한�권

한을�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더라도�기구의�남설이나�불필요한�인력의�확충은�방지할�

수�있을�것으로�보인다.

� � �

⑦�사무평가제도�도입

다음으로는�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자율적으로�조직�및�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

기�위한�방안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우선적으로�사무재평가제도를�들�수�있다.�

이�제도는�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는�체계적인�사무재검토를�추진하

는�절차라는�점에서�이를�중심으로�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조직개편과�인력�채용이�사무재평가를�전제로�이루어지도록�하여�사무량의�단

순�증가에�따른�조직�확대와�인력증원을�억제하는�데에�기여하였다.�둘째,�일부�주정부

의�경우는�법률을�제정하여�사무재평가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3

년�주기로�사무재평가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행정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효율적인�

사무관리가�이루어지고�하였다.�셋째,�사무재평가를�지방자치단체의�행정개혁의�주요�

분야로�인식할�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하는�사무로�인식하여�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하고�있다.�넷째,�사무재평가를�행정�효율화의�관점에서�지속적으로�관리하

고�있다.�사무가�증가하면�사무에�비례하여�조직과�인력이�거의�자동적으로�증가하는�

것을�방지하는�데에�사무재평가가�큰�역할을�수행하였다.�다섯째,�사무재평가는�사무수

행의�최적화를�가능하게�하였는데,�사무수행이�불필요하거나�이중적으로�수행되는�사

무를�발굴하여�폐지하거나�하나의�사무로�통합하여�관리하는�것을�가능하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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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경우는�사무재평가�이외에도�행정구역�개편에�따른�기능개혁을�통하여�지방

자치단체의�사무를�하급기관�또는�상급기관으로�이양하는�사례들이�발생하여�지방자치

단체가�수행하는�사무의�수가�증가하거나�감소하게�되었으며,�이로�인하여�지방자치단

체의�기구�및�정원을�조정하게�되었다.�또한�신조정모델에�근거한�행정개혁의�지속적

인�추진을�통하여�사무감소에�따른�조직의�슬림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독일의�사례를�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자치조직권�확대는�조직권을�중앙부처가�

행사하느냐�또는�지방자치단체가�행사하느냐�하는�이분법적이고,�정치적인�차원으로

는�해결하기�어려운�것을�알�수�있다.�자치조직권이�확보될�수�있는�법적�장치의�확보�

이외에도�견제와�균형의�원리에�입각하여�자치조직권이�법적인�구조�내에서�잘�작동될�

수�있는�거버넌스�체계의�구축이�필요하며,�거버넌스에�참여하는�행위자들의�책임성�

확보가�그�어느�때보다도�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 �

표4-14 지자체�조직관리�적용�방안�검토

구분 지방재정관리제도
공공기관 조직관리 

및 평가제도
일본 독일

제도적 
측면

사전적 통제에서 
사후적 책임성 확보

중앙정부(상위기관)
의 관리 및 통제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 자율성 

부여 및 책임성 
확보노력

공무원보수법을 통한 
인건비 통제 노력

운영적 
측면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기관 간 인사교류, 
인력재배치 우선적용

조직관리(정원 및 
급여 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노력

정책기획 
측면

중장기계획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조직 및 인력변경 시 
영향평가(조직진단) 

상위기관과의 협의 
의무화

정원관리연구회를 
활용한 적정 

정원관리 정보제공
사무평가제도 도입

정책집행 
측면

조직관리 정보의 
공시

주민참여을 롱한 
모니터링

조직관리 및 업무량 
측정의 일상화

정원 및 급여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정책평가 
측면

사후적 분석진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 및 통제
지방감사원 설립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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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네트워크�거버넌스�적용�책임성�확보�수단�도출

1)�분석�사례의�도출

(1)�사례�선정�기준

지자체�조직관리�네트워크�거버넌스에�적용하기�위한�국내외�사례를�분석하기�위해�

사례�선정에서�다음의�기준을�적용하였다.25)�첫째,�시민참여의�방식에�있어�정책�단

계별�참여의�유형과�사례를�분류하고�다시�이러한�유형을�시민참여의�대표성�또는�정

보지향성으로�나누어�사례를�분류한다.�둘째,�국외�시민참여�사례를�분석하기�위하여�

우리나라와�정치체제�또는�행정체제가�유사한�국가들의�사례를�선정하고�국내�시민�참

여�사례에�있어,�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수준을�고려한다.

본�연구는�정부가�제공하는�시민참여의�방법과�관련하여�그�지향성에�대한�이론적�

논의를�우선�검토하였다.�Franklin,�Ho,�&�Ebdon(2009)은�시민참여의�방법을�광법

위하게� 핵심그룹논의(focus� group),� 정책시뮬레이션(simulations),� 자문� 및� 위원회

(advisory�boards�and�committees),�공청회(public�hearings),�타운홀�미팅(townhall�

meeting),�설문(survey)등으로�구분하였다.�다시�Simonsen�&� Robbins(2000)은�이

러한�시민참여의�방법을�두�가지�유형을�구분하였는데,�첫째,�시민참여의�대표성�지향

(representative�citizen�participation)이다.�시민참여의�대표성�지향의�목적은�가능한�

많은�시민을�정책단계에�참여시켜�그�정당성(legitimacy)을�확보하는�것이다.�불특정�

다수의�시민이�참여하여�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이야기하는�장(venue)을�만드는�것

이다.�이러한�방식의�시민참여는�공청회,�타운홀�미팅,�설문등을�포함하고�있는데�장

점으로는�시민�의견의�정당성을�확보할�수�있고�어느�한쪽으로�왜곡되지�않게�할�수�

있다는�점이다(Wang�&�Wan�Wart,�2007).�그러나�단점으로는�시민들이�정책의�환경�

고려는�없이�자신의�의견만�제시할�수�있으며,�현실과�맞지�않는�의견을�제시할�가능

성이�있다(Marlowe� &� Portillo,� 2006).�둘째,� 시민참여의�정보성�지향(informative�

citizen�participation)이다.�시민참여의�정보성�지향은�시민의�의견을�실질적으로�정책

25)�네트워크�거버넌스에�핵심�주체라고�할�수�있는�시민을�중심으로�우선�살펴보고자�한다.�지자체�현

장에서는�지역�주민이라는�개념이�더�적합하나�이론의�적용�등을�위하여�범용적으로�활용되는�‘시

민’이라는�개념을�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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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영하기�위하여,�전문성을�갖춘�시민을�포함하여�참여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핵심그룹논의,�정책시뮬레이션,�자문�및�위원회등이�포함되는데�전문성을�갖춘�시민의�

의견을�통해�정책을�조정하는데�실질적인�역할을�기대할�수�있는데�반해�자칫�시민참

여가�특정�이해관계자(interest�groups�and�stakeholders)에�의해�주도되고�의견이�왜

곡될�수�있다는�우려를�가지고�있다(Franklin,�Ho,�&�Ebdon,�2009).�따라서�Ebdon�

&�Franklin(2006)은�시민참여를�하는�방식에�있어�어느�한쪽을�지향하는�것이�아닌�

여러�가지�방식을�복합적으로�제공하는�것이�각각의�단점을�보완하고�실질적인�참여를�

도출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시민참여�사례를�선정하는데�있

어�정책과정을�고려할�뿐만�아니라�시민참여의�지향성을�고려하여�각각의�사례가�가지

고�있는�특징을�통해�최종�선정하여�분석하였다.�선정된�사례는�아래�표에서�보는�바

와�같다.

표4-15 정책과정에�따른�시민참여�국내외�사례

구분

정책기획
(policy design)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시민참여에 있어
전문적 지식 불필요   <--------------->   전문적 지식 필요

시민참여의 대표성 
지향

국외

영국 포레스트 지역 
및 미국 오레곤주 

시민배심제
미국 지역개발교부금 

참여제도

미국 지역개발교부금 
참여제도

영국 포레스트 지역 
및 미국 오레곤주 

시민배심제
(전문가자문 활용)

국내
국민참여조직진단

(중앙부처)
국민참여조직진단

(중앙부처)
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시민참여의 정보성 
지향

국외

영국 포레스트 지역 
및 미국 오레곤주 

시민배심제
미국 지역개발교부금 

참여제도

미국 지역개발교부금 
참여제도

영국 포레스트 지역 
및 미국 오레곤주 

시민배심제
(전문가자문 활용)

국내 - -
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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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틀

본�연구에서는�선정된�시민참여의�사례를�다음과�같은�분석틀을�통해�소개한다.�첫

째,�시민참여제도를�운영하게�된�배경을�언급함으로서�정부가�왜�제도를�운영하는지에�

대한�동기를�살펴본다.�둘째,�시민참여의�운영목적과�관련하여,�현재�제도를�운영하는�

궁극적인�목적을�탐색하고�이러한�운영목적이�행정환경의�변화와�어떻게�연계되는지를�

소개한다.�또한�시민참여제도의�목표와�대상을�탐색하여,�제도를�통해�얻을�수�있는�

정부의�이익과�정부내에�어떠한�조직이�참여의�대상이�되는지�분석한다.�셋째,�시민참

여를�어떻게�운영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방법을�분석한다.�예를�들어�주민소환�제도

인지,�주민회의제도인지,�집중�토론�그룹인지,�위원회�및�자문위원회인지�알아본다.�

이를�통해�주민참여의�사례가�이론적으로�대표성을�위한�것인지�또는�정보성을�위한�

것인지�판단할�것이다.�운영방법과�관련하여�제도의�법적근거와�제도를�운영하기�위한�

내부�규정�및�규칙을�살펴봄으로써�제도의�정합성을�살펴볼�것이다.�운영�과정에서�시

민이�어떠한�역할을�하는지에�대해�분석한다.�예를�들어,�시민은�단순�의견을�제시하

는�것인지,�의사결정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지,�평가�및�감사를�수행하는�것인지�살펴

본다.�마지막으로�시민참여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내부�운영지원조직을�분석한다.�

운영상�쟁점과�이슈와�관련하여�시민참여�운영의�장단점을�분석하고�마지막으로�조직

관리에�적용할�수�있는�부분을�탐색한다.

� � �

표4-16 시민참여�사례�분석�개요

단계
구분

정책 기획 정책 집행 정책 평가 환류

개관 § 시민참여 운영배경은 무엇인가?

운영목적
§ 시민참여 운영목적은 무엇인가?
§ 운영목적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는 무엇인가?
§ 시민참여에 있어 목표와 대상은 무엇인가?

운영방법

§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예: 주민소환, 주민회의 등)
§ 주로 대표성을 위한 주민참여인가? 또는 정보성을 위한 주민참여인가?
§ 주민참여의 제도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주민참여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민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운

영지원조직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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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 � �

2)�국내�사례�검토

(1)�국민참여조직진단�사례(중앙정부)

2019년�행정안전부는�조직운영의�효율성을�강화하기�위한�국민참여�조직진단을�실

시할�것을�발표하였다.�중앙정부�부처에서�행정환경의�변화에�따라�인력이�급격하게�

늘어나거나�국민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를�대상으로�국민참여�조직진단을�실시하고�

있다.�국민참여�조직진단은�2018년�경찰청과�고용도농부에서�시범사업으로�실시하였

으며,�참여하였던�국민의�호응과�결과에�따라�2019년부터�전부처로�확대하였다.�지금

까지는�행정수요�변화를�전문가들이�분석하여�행정안전부와�해당�부처간�논의를�통해�

인력증원�및�조직개편을�합의했던�것과는�달리�국민참여�조직진단은�국민이�조직인력

운용의�적정성을�직접�확인하고�의견을�제시한다는�점에서�다르다고�할�수�있다.

국민참여조직진단은�먼저�정책기획과�정책집행의�과정에�속하는�시민참여의�형태라

고�볼�수�있다.�국민참여조직진단의�첫�번째�목적은�정부의�인력이�대규모�충원되는�

부처와�서비스에�대해�국민에게�설명하고�그�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국민참여�조직진단의�대상은�전부처의�해당�행정서비스가�될�수�있다.�이�제도

의�두�번째�목적은�각�부처에서�기획된�행정서비스가�국민의�욕구(public�demands)와�

부합하는지에�대해�확인하고�실제�이와�관련된�아이디어를�청취하고�정책에�반영함으

로서�행정서비스의�효율성과�효과성을�동시에�충족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국민참여�조직진단의�법적근거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대통령

령�8조에�근거하여�국무총리의�승인을�얻어�제정된�정부조직관리지침을�따른다.�정부

조직관리지침에서�책임운영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하여�국민이�참여하

는�점검과�평가를�위한�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였다(정부조직관리지침,�2022).�

특히,�지침에는�현장의견�수렴�및�소통채널을�확대하는�일환으로�국민이�직접�일선기

단계
구분

정책 기획 정책 집행 정책 평가 환류

운영상 쟁점 및 이슈 § 운영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시사점 § 조직관리에 있어 적용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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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방문하고,�기능효율에�대해�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였다.

국민참여�조직진단의�운영과정을�살펴보면,�먼저�사전단계에서는�조직진단이�필요

한�정부부처와�정책을�선정한다.�선정된�부처는�국민참여조직진단을�위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이를�위한�예산을�확보한다.�두�번째로�실행단계에서는�국민참여점검단을�모

집한다.�국민참여점검단에�참여할�수�있는�국민의�특정한�자격은�없으며,�성인이면�누

구나�참여할�수�있고�각�부처는�참여의�활성화를�위해�홈페이지,�SNS�등을�활용하여�

모집한다.�국민참여단을�모집하는데�특정한�자격이나�전문적인�지식을�요구하지�않으

며,�가능한�국민의�대표성을�고려하여,�최종인원은�연령,�남녀,�지역을�종합적으로�고

려하여�최종�구성한다.�따라서�국민참여�조직진단의�시민참여�형태는�대표성�지향의�

시민참여(representative� citizen� participation)라고�볼�수�있다.

국민참여�조직진단에�있어�시민의�활동은�워크숍,�현장점검�및�토론,�심화토론�중심

으로�구성되어�있다.�한�가지�특징은�불특정�다수의�국민이�참여를�할�수�있지만�국민

참여�조직진단�위원회가�구성되면,�그�과정은�대표성을�가지고�있는�참여�국민에게만�

활동을�할�수�있는�권한이�주어진다.�제도의�특성상�불특정�다수의�국민이�해당�정책

에�대한�전문성이�부재할�수�있기�때문에�사전에�워크숍을�통해�정책을�설명할�수�있

는�시간을�가진다.�이때�정부부처는�정책의�목표,�향후�방향,�필요성,�운영계획에�대

해�국민에게�설명하고�관련�자료를�제공한다.

� � �

표4-17 국민참여�조직진단�운영과정

단계 세부과정 내용

사전
단계

1단계 진단대상선정
Ÿ 국민참여진단이 실제로 필요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분야

와 정책을 선정

2단계 추진계획수립
Ÿ 국민참여진단이 필요한 대상 부처는 국민참여를 하기 위

한 세부 수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실행
단계

3단계
국민참여점검단 

모집

Ÿ 각부처는 홈페이지 및 SNS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

Ÿ 이때 국민참여단은 불특적 다수로부터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최종인원선발은 연령, 남녀, 지역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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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2019). 국민참여조직진단 메뉴얼

사전�워크숍을�통해�정책이해도가�높아지면�참여�국민은�실제�현장에�가서�점검하는�

활동을�하게�된다.�현장방문에서�서비스�제공�담당자(공무원)과�국민은�상호�질의응답

을�통해�정책의�문제점등을�공유하고�이를�바탕으로�국민참여위원회는�자체�토론을�실

시한다.�자체토론은�12명으로�구성되어�1차�토론을�하게�되고�2차�토론에서는�다시�5

명의�소수�인원을�통해�심화토론을�실시한다.�심화토론에서는�담당공무원이�배석하여�

국민이�제안한�의견에�대해�청취하고�정책적으로�반영가능성이�있는지에�대해�상호�토

의한다.�토의�결과를�공개하고�국민참여제도�개선을�위한�토의를�시행한다.�사후단계

에서는�국민의�제안이�실제�정책에�반영되고�있는지를�모티터링하고�환류를�통해�정책

을�개선에�반영한다.�국민참여�조직진단을�위한�운영조직은�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구

성하여�지원한다.

단계 세부과정 내용

4단계 사전워크숍
Ÿ 구성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각부처는 진단 대상이 되

는 정책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

5단계
현장점검 및 

토론

Ÿ 국민참여진단 대상 정책과 관련된 현장을 실제로 국민참
여단이 방문할 수 있게 하며, 이후 정책에 대해 국민참
여단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실시

6단계 심화토론

Ÿ 현장답사후 토론은 12명으로 구성되나 심화토론의 경우
5-7명으로 구성되어 실제 국민의 의견이 실현 가능한
지, 어떠한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층 토론 
실시

Ÿ 이때 해당분야 공무원이 배석하여 토론을 청

7단계 결과보고회
Ÿ 국민참여단은 최종 제안에 대한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국민참여제도의 개선을 토의

사후
단계

8단계 성과 모니터링
Ÿ 국민제안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여 공개

9단계 환류
Ÿ 실제 국민참여단의 제안에 따라 개선된 행정서비스에 대

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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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8 국민참여�조직진단�운영과정

국민참여조직
진단 사례

진단 내용 정책반영 진단내용 정책단계

재범방지(법무부)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화상시스템 

심리치료

지리적 여건을 반영하여 
시범 실시

제도개선 정책집행

항공관제(국토부)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관제석 추가 운영

시간별로 항공교통량을 
분석하여 관제석에 대한 

탄력적 운영
인력충원 정책집행

해상안전(해경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안수요 예측 및 취약지역 
감시 강화

낚시어선 조업지, 불법어선, 
레저 밀집지역사고현황, 

선박 통항량등의 종합분석
제도개선 정책기획

수산물 
안전(해수부)

수산물 안전성 조사 비중을 
선진국 수준 강화

현행 10%조사에서 
20%조사로 확대

제도개선 정책집행

감염병 
검역(복지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 및 

제3국 경유자에 대한 
검역강화

제3국 경유자에 대한 
여행자 정보를 통한 집중 

검역실시
제도개선 정책집행

수입식품(식약처)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수입식품의 

집중검사 시행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에 국내기준에 
맞는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화

제도개선 정책집행

해외직구(관세청)
해외직구 물품의 운송장 
번호 없이도 통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관세청에서 각 개인에게 
발급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해 
통관내역 일괄조회 가능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정책기획

자연휴양림
(산림청)

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을 살린, 시골밥상 
도시락의 연계서비스 도입

농산촌 휴양패키지 상품 
24개소 확대

제도개선 정책기획

빅데이터(통계청)

데이터를 주문형이나 센터 
방문을 통해서가 아닌 
등급에 따라 개방하고 

원격으로 제공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데이터는 기본처리후 

온라인 제공
제도개선 정책집행

출처: 행정안전부(2019). 2019 내가받는 서비스 내가 직접확인합니다: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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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국민참여�조직진단의�결과를�살펴보면�총�9개�부처에서�국민참여를�통한�조

직진단을�수행하였다.�참여�부처는�법무부,�국토부,�해경청,�해수부,�복지부,�식약처,�

관세청,�산림청,�통계청�등이�있었으며,�진단내용�분석�결과�주로�제도개선에�대한�국

민의�제안이�있었으며,�일부�인력충원에�대한�요구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정책

단계를�살펴보면,�9개�국민참여�조직진단�사례에서�새로운�서비스를�제안하는�정책�기

획분야가�3개�있었으며,�기존�정책의�집행을�개선하거나�확대하는�제안등이�6개�있었

다.�그러나�정책평가에�해당되는�기존의�조직규모가�현재�서비스를�차질�없이�공급할�

수�있는가?�인력이�더�필요하지�않는가?�또는�인력의�감원이�있어야�하는가?에�대

한�조직진단은�파악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결과적으로�국민참여�조직진단의�운영상의�단점은�국민이�기존�행정서비스에�대한�

개선과�확대등에�대한�아이디어를�공유하거나�새로운�서비스�수요를�정부에�알려주는�

방식으로의�한계가�있다.�이는�국민이�단기간에�현재�행정서비스와�운용인력에�대해�

충분하게�이해할�수�없는�물리적인�한계가�있는�것이�상당부분�작용한�것이라고�볼�수�

있다.�그러나�장점으로는�실제�국민이�체감할�수�있는�행정서비스의�경험을�정부에�생

생하게�전달함으로써�보다�적합한(optimal)�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과�

효과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것이다.

조직진단과�조직관리의�궁극적인�목적이�현재�서비스제공에�있어�인력운용이�적절

한가에�대한�것과�향후�서비스�수요�증가에�있어�인력을�어떻게�충원하거나(또는�수요�

감소에�의한�인력�감원)에�대한�것임을�볼�때�이를�국민이�판단할�수�있는�제도적�지

원을�하는�것이�실질적인�국민참여�조직진단을�할�수�있는�기반이�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사전�워크숍의�보다�다양한�활용,�전문가를�통한�정부조직진단의�이해의�사전�

과정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그러나�조직이�제공하는�서비스에�있어�국민의�의견을�

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소통채널을�확보한다는�점에서�향후�지방자치단체�조직진

단�국민참여에�적용할�수�있는�여지가�충분하다고�볼�수�있다.�특히,�사전단계,�실행

단계,�사후단계등으로�체계화하여�지방정부의�조직운용의�적절성을�판단하기�위해�현

장점검,�일반토론,�심화토론등은�시민참여의�운영적�측면에서�긍정적인�측면이라고�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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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996년�서울시는�시민감사청구제도를�운영하여�2000년�「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

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다.�초기�시민옴부즈만�제도의�목적은�서

울시�시정운영에�대한�부당함에�대해�시민이�감사를�청구할�수�있는�제도로�출발하였

다.�따라서�초기�시민옴부즈만�제도는�시민참여의�개념보다는�간접적으로�시민이�감사

를�요구하는�수준이었다.�그러나�이러한�제도가�첫째,�감사청구라는�시민의�간접적인�

참여의�방식으로서�실질적�시민참여가�아니라는�점과,�둘째,�시민이�직접�감사의�과정

과�결과를�확인할�수�있는�참여제도가�아니라는�지적으로�인해�실질적�참여�시스템을�

만들기�위하여�2015년�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를�제정하여�2016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공식적으로�출범하여�현

재까지�운영해오고�있다.�이후�2020년�「서울특별시�민원배심제�운영조례」를�제정하여�

정책적�판단을�실제�시민이�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제도의�목적은�크게�감사,�고충민원/청원,�공공사업�감시,�위원회�운영으로�구성되

어�있다.�감사,�고충민원,�공공사업을�감시하기�위하여�상시�위원회를�조직하여�시민

을�통한�감사를�진행할�수�있게�하였다.�관련�조례를�살펴보면�「서울특별시�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3조�1항-4항까지�주요�운영�목적

이�나와�있다.�1항의�“감사·조사�및�공공사업�감시·평가의�계획과�결과처리에�관한�사

항”의�경우�정책단계에서�감사를�포함한�평가의�업무를�하고�있으며,�2항의�경우�“징

계·징계부가금�및�문책,�변상�명령�처분�요구에�관한�사항”의�경우�정책�집행에�관련

된�판단과�정책평가에�관련된�의사결정을�시민옴부즈만�감사위원회를�통해�할�수�있게�

하였다.�3항의�경우�“시정,�제도개선등의�요구,�권고�및�의견표명등에�관한사항”으로�

제도의�개선�요구를�할�수�있게�하여�정책평가와�환류에�대한�판단이�가능하게�하였

다.�4항은�“적극행정�면책�및�재심의에�관한�사항”으로�행정�결과에�대한�면책과�재심

의에�대한�정책�평가의�권한을�가질�수�있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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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9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조례 내용 정책단계

제3조 
1항

감사ㆍ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정책 평가

2항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정책 집행 및 평가

3항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정책 평가 및 환류

4항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정책 평가

출처: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8539,20221230)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운영의�특징은�정책평가에�해당하는�감사제도

가�전문적인�지식을�요구한다는�점에서�시민참여의�대표성�방식과�정보성�방식을�동시

에�활용하였다.�그러나�대부분의�운영제도에서�정보성�방식을�강조하고�있다.�시민감

사�옴부즈만�위원회의�운영은�감사를�할�수�있는�전문인력을�상시로�구성하여�운영하

고�서울시민이�감사가�필요하다고�하는�사안에�대해�요청하면�자체적인�심의를�거쳐�

실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시민의�입장에서�감사를�실시하는�것이�주요�운영�

방법이라고�할�수�있다.�그러나�이러한�방법은�시민의�직접적인�참여�사례가�될�수�없

으며,�모든�시민의�감사청구가�실제�감사로�이어지기�어렵다는�한계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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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운영

구분 청구대상 청구방법 참여방식

시민
감사

서울시 및 그 소속직원이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수기서명방법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감사 청구인 명부 서식에 수기로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와 

함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에 접수

간접참여
(청구)전자서명방법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에 접수하고, 이후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하여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 제출

주민
감사

자치구 및 구청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후 

감사청구서 제출

간접참여
(청구)

고충
민원

서울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때

민원내용을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게시

간접참여
(청구)

민원
배심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과정에 직접참여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민원인과 
관련기관 간 주장ㆍ반박 및 

질의ㆍ답변 과정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판단을 하는 제도

민원배심을 실시하기로 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배심원 후보단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배심원단을 선정(관련 분야 및 

전문성, 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을 각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함)

직접참여

출처: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감사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seoul.go.kr)

감사청구�제도는�시민감사와�주민�감사로�구성되며�시민감사의�경우�서울시를�대상

으로�하며,�주민감사는�주로�자치구를�대상(서울시도�가능)으로�한다는�점에서�차이가�

있다.�청구�방법으로는�청구를�하는�시민이�연서를�통해�일정�이상의�시민�서명을�받

으면�대표의�자격으로�감사를�청구할�수�있다.�고충�민원의�경우에는�서울시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시민이�권리를�침해�당했다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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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때�청구할�수�있다.�청구방법으로는�민원의�내용을�홈페이지,�전화,�우편�및�방

문을�통해�게시할�수�있다.

감사�참여제도가�간접적�참여�중심으로�운영된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2020년�

서울시는�민웜배심단을�구성하도록�하였다.�민원�배심은�행정분야별�전문가와�일반시

민으로�배심원단을�구성하여�실제�감사진행시�민원인과�감사�기관의�주장을�객관적으

로�청취하고�질의응답과�토론을�통해�결과를�최종결정하는�것이다.�즉,�민원�배심원단

은�시민감사청구�사례에서�제3자의�입장에서�객관적으로�판단하고�조정할�수�있는�것

이다.�시민배심원단�구성은�(1)�시민감사옴부즈만,� (2)�시민참여옴부즈만,� (3)�전문

가�배심원,�(4)�시민배심원이�있으며,�각�3명�이내로�참여할�수�있다.�민원배심제�운

영의�가장�큰�목적은�실제�시민이�감사에�참여할�수�있다는�점이다.�그러나�행정에�대

한�전문지식이�상대적으로�부족한�시민의�참여를�보완하기�위하여�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위원,�시민참여옴즈만,�전문가�배심원이�동시에�참여를�할�수�있게�하고�있다.

� � �

표4-21 민원배심제�운영�방식

구성 구성인원 비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청구를 통해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 옴부즈만

(공무원 및 전문가)

각 3명 이내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에 자문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전문가 배심원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배심원 연령, 성별을 고려한 일반 시민

출처: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감사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seoul.go.kr)

민원배심제�운영에�대한�조례안이�통과되기�이전�시범적으로�운영한�총�사례를�살펴

보면�2016년부처�2022년�현재까지�25개�민원이�배심제를�통해�결정되었다.�총�25개

의�민원배심사례중� 19개(76%)의�사례가�권고�또는�일부�권고결정으로�많은�사례가�

실제�민원을�제기한�시민의�의견을�반영한�것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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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2 민원배심제�운영�사례

연도 민원내용 결정

2022 연결통로 설치부담 취소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요청 의견표명 결정

2022 미술관 사업부지내 청산법인 소유재산 처분 허가요청 권고결정

2021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른 ‘호선 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공사 준공요청
기각결정

2020
서울시 및 시설공단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시정조치 요청
의견표명

2020 공공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권고 결정

2021 핵심앵커시설 용도변경절차 거부의 부당함 시정 요청 권고 결정

2019 장기전세주택 매입비용 산정의 부당함 시정 요청 권고 결정

2019 재해 관련 소송비용 환급 요청 권고 결정

2018 보조금반환금액 조정 및 자동차 압류해제 요청 권고 결정

2018 건설정보관리시스템상 하수급인 재해이력 삭제 요청 권고 결정

2018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부당해지 철회 요청 권고 결정

2018 공공임대아파트 테라스 동파 시설 수리 요청 권고 결정

2018 임대차계약해지 철회 요청 권고 결정

2017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철회 요청 권고 결정

2017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청 건 기각 결정

2017 서울시 oo센터 환수금 반환에 관한 요청 권고 결정

2017
부동산 보유기준 초과에 따른 장기전세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권고 결정

2017 법인잔여재산 처분 불허에 대한 취소 요청 기각 결정

2017 공공임대아파트 명의이전 요청 기각 결정

2016 철거민대상 특별공급 관련 시정 요청 권고 결정

2016 법인해산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및 해산신고 수리요청 권고 결정

2016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변경 요청 권고 결정

2016 공공임대아파트 퇴거명령 철회 요청 일부 권고 결정

2016 서올 지하철 건설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보상 요청 일부 권고 결정

2016 용지매매대금 부당 연체료 반환 요청 일부 권고 결정

출처: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감사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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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민원배심제의�대부분의�청구�사례가�감사보다는�고충에�대한�것이�많아�운영

의�목적에�대한�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또한�배심구성에서�전체의�4분의�3이상의�

인원이�전문가로�구성되어�실제�전문적인�지식이�없는�것으로�간주될�수�있는�시민의�

의견이�얼마나�반영될�수�있는지에�대해서도�좀�더�면밀하게�살펴야�할�부분으로�생각

된다.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제도는�정책평가의�한�분야인�감사제도에�시민�참

여의�사례를�적용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지고�있다.�그러나�단점으로는�첫째,�시

민이�주로�감사를�청구할�수�있다는�점에서�간접적인�참여나�단순�요청의�방식으로�운

영되고�있다는�점이다.�둘째,�청구를�받은�후�실제�감사를�진행하는�시민감사�옴부즈

만�위원회는�공무원과�전문가들로�구성되어�감사과정에서�시민의�의견이�정확하게�반

영될�수�없다는�단점이�있다.�셋째,�제도의�중요한�목적이�감사를�청구하고�진행하는�

것이나,�대부분의�경우�시민의�청구가�현재�자신에�부당한�처우에�대한�요구로�한정이�

되어�있는�것이다.�따라서�정책평가와�감사의�주요한�목적인�행정의�성과결과를�확인

하고,�잘못된�부분을�바로잡는다는�것과는�달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제도가�그�

취지와는�달리�운영되고�있는�부분이�있다.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장점은�첫째,�시민참여의�대표성과�정보성을�동

시에�추구할�수�있다는�점이다.�대표성의�경우�서울시민�18세�이상이라면�누구나(예외

대상�제외)�청구를�통한�참여를�할�수�있다는�점이다.�또한�상시�옴부즈만�위원회�운

영을�통해�서울시민의�입장에서�전문적인�감사를�진행할�수�있어�실제�시민참여의�정

보성을�충족하기�위한�노력을�한�제도라고�할�수�있다.�둘째,�직접적인�시민참여를�위

한�시민배심제를�운영하여�참여의�수단을�다양화하였다.�시민배심제를�통해�실제�시민

은�청구와�해결의�과정에�참여할�수�있고�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하였다.�셋째,�최

근�시민참여�모델의�제안이�되는�시민-전문가-정부로�구성된�운영사례를�제공하여�향

후�다른�사례로의�적용�가능성을�높이고�있다.

조직진단의�목적중�하나가�현재�업무에�대한�조직인력의�적정가능성을�판단하는�정

책평가의�기능이�포함된다는�점에서�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는�중요한�벤치마킹�사례가�

될�수�있다.�첫째,�조직의�적정성�또는�행정서비스의�적정성에�대해�시민들이�조직진

단을�실시할�수�있게(또는�행정서비스�진단)�청구의�장을�열어놓을�수�있다.�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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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질이�부족하거나�그�취지에�맞지�않는다고�생각할�경우�해당�부서의�조

직진단�또는�행정서비스�진단을�마이크로하게�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

을�것이다.�둘째,�조직진단시�시민배심제를�운영하여�전문가와�함께�진단을�할�수�있

고�시민들이�그�과정에�의견을�주거나�모니터링�할�수�있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조직진단�또는�행정서비스�진단의�경우�그�적정성�판단에�있어�전문가의�지식이�필요

함을�고려할�때�시민-전문가-정부로�구성된�조직진단�배심원팀을�구성하여�조직진단

에�시민참여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 � �

3)�국외사례�검토

(1)�영국�포레스트�지역�및�미국�오레곤�시민배심원제

미국의�네드�크로스비는�1971년�처음으로�논문에서�시민참여에�의한�갈등해결을�위

한�시민배심제를�제안하였다.�이후�시민배심원제를�본격적으로�실행할�수�있는�전문기

관인�제퍼슨�센터(Jefferson�Center)를�설립하고�현�‘새로운�민주적�과정을�위한�센터

(Center� for� New� Democratic� Processes)’(이하�CNDP)로�명명하여�운영되어�오고�

있다.�현재�센터가�운영하는�시민배심원제는�미국�뿐만아니라�영국,�호주�등에서�다양

하게�활용되어�오고�있다.�초기�CNDP의�활동은�1974년�미국보건의료�계획에�대한�시

민배심원제를�개최하는�것에서부터�시작되었다.�이후� 1976년�대통령�후보의�공약을�

시민배심원제를�통해�평가하는�것으로�미국�전역에서�시민배심원제를�인식하게�되는�

계기를�만든다.

시민배심원제는�정부의�정책을�시민이�평가하고�제안하는�목적이�있지만�정부가�제

공하는�시민참여의�형식이�아닌�자발적�시민참여의�사례라고�할�수�있다.�따라서�초기

에�제도화�안에서의�시민참여가�아니었기�때문에�정부�또는�정치인이�참고를�하는�정

도로�인식되었다.�현재�미국�오레곤주에서�실시되는�시민발의심사(Citizens’�Initiative�

Review)의�경우�오레곤주�전역에서�선출된�일반시민이�배심원단을�구성하여�선거에서�

출마한�정치인들의�정책을�평가하고�있다.�

오레곤주�시민배심제의�경우�2009년�오레곤주�의회에서�하원�법안�2895로�공식화

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오레곤주�시민배심제�운영�과정은�1단계�배심원단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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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된다.�배심원단은�오레곤주에서�투표의�권한이�있는�유권자�10,000명에게�시

민배심원제�초청에�대한�우편을�보낸다.�초청에�응한�유권자중에서�최종적으로�20-24

명의�시민배심원단을�지정하는데�오레곤주의�인구구성과�정치적�성향을�종합적으로�고

려하여�대표정이�보장될�수�있도록�배심원단을�구성한다.

� � �

표4-23 오레곤주�시민배심제�운영

1단계: 배심원단 구성 2단계: 훈련

§ 10,000명의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배심원
단 초청에 대한 우편을 보냄

§ 그중 약 20-24명의 유권자를 무기명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인구학적, 정치적 성향과 관
련하여 주의 현재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구성함

§ 선발된 배심원단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

§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등의 분야에 대
해 교육을 받음

3단계: 질의응답 4단계: 숙의

§ 캠페인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용이하게 함

§ 배심원단내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의하고 다
른 그룹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함

§ 논의의 주제는 (1) 정책의 장단점, (2) 정책
의 비용과 효과, (3) 정책의 가치등에 대해 
토의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의 정책을 비교하고 이해함

5단계: 시민의견 결정

§ 최종적으로 시민들은 미리 만들어진 지표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고 왜 해당정책에 대해 
투표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
한 심사 결과를 작성함

§ 심사 의견은 오레곤주의 모든 유권자에게 
전달되어 투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출처: https://healthydemocracy.org/programs/citizens-initiative-review/(검색일: 2023. 6. 8.)

� � �

2단계는�정책평가를�위해�배심원단은�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다.�정책을�평가하는�

방법은�무엇인지,�정책평가를�위한�지표는�어떻게�구성되는지,�지표를�활용한�정책평가�

과정은�무엇인지에�대해�교육을�받는다.�이를�통해�배심원단은�정책평가에�대한�기초적

인�지식과�일부�전문적인�지식을�습득한다.�3단계는�질의응답�단계로서�정책을�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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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페인�관계자와�전문가들에게�질의응답을�하여�이해도를�높인다.�이때�정책의�취

지와�정책의�효과에�대해�질의응답을�하여�객관적인�정책평가가�될�수�있도록�한다.�4

단계는�숙의를�하는�단계로서�소그룹을�통한�개별�토의�다시�소그룹간의�토의를�진행한

다.�이때�정책의�장단점,�정책�비용과�효과,�정책의�가치등에�대해�종합적으로�토의하

여�최종적인�결론을�도출해낸다.�마지막으로�시민들은�정책평가에�대한�의견을�확정하

고,�의견과�관련하여�왜�이정책이�필요한지�또는�그렇지�않은지에�대해�기술한다.�확정

된�의견은�오레곤주�모든�유권자에게�전달되어�투표시에�고려할�수�있게�한다.

오레곤주의�시민배심원제도는�실제�정부가�의견을�취합하여�정책에�활용하는�것이�

아닌�배심원의�정책의견을�일반에게�전달하여�유권자의�투표에�반영한다는�점에�있다.�

그러나�CNDP의�경우에는�시민배심원제도를�정부와�협력하여�의사결정에�활용하고�있

다.�오레곤주의�시민배심원제의�경우에도�네드�크로스비의�제안에�의해�제도가�시행되

었지만�CNDP의�활동이�좀�더�폭이�넓다고�볼�수�있다.

CNDP의�운영과정은�중앙정부의�기관�및�지방정부가�갈등과�시민의�의견이�필요한�

정책�주제에�대해�CNDP에�의뢰하게�된다.�의뢰를�받은�CNDP는�배심원제�구성에�착

수하여�인구학적�특성과�정치적�성향등을�고려하여�배심원단을�조직한다.�이때�지역의�

대학과�전문가들과�협력하여�시민배심원에�자문하고�전문적인�지식에�대해�쉽게�설명

한다.�배심원다는�의견보고서와�최종적으로�정책의�향후�방향에�대해�의견을�전달하고�

의뢰를�한�정부기관은�이를�통해�의사결정을�한다(또는�시민배심원단이�직접�투표를�

통해�의사결정을�한다)

시민배심원제의�가장�큰�특징은�첫째,�자발적으로�결성된�비영리�단체계�시민참여

의�과정을�대행한다는�점에�있다.�CNDP는�이를�수행하는�전문적인�비영리�단체로서�

미국,�영국,�호주�등에서�정책�판단이�필요한�의뢰를�받은�주제에�대해�시민배심원�

운영의�전반을�주도한다.�따라서�타운홀�미팅,�주민참여예산제,�공청회등�정부에서�

직접적으로�제공하는�참여의�형태와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즉,�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를�운영할�때�이�과정을�담당하기�위한�정부의�운영인력이�비영리�단체를�통해�

외주화�되었다고�볼�수�있다.�둘째,�비영리단체의�주도로�시행되는�시민배심제의�특

성상�제도화가�되어�의무적으로�시행한다기�보다는�정부에서�필요에�의해�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점이다.�오레곤주의�경우�주�하원에서�제도화를�하였지만�시민배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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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정부가� CNDP에�의뢰하고�일정주제와�기간동안�과제(project)단위로�운영한다

는�점이�특징이다.�

� � �

그림4-3 시민배심제�운영

출처: 저자 작성

� � �

셋째,�시민배심원제는�정부-시민의�직접적인�관계에�운영을�담당하는�비영리단체의�

세�개의�축으로�운영되면서�자연스럽게�전문가가�참여의�과정에서�포함되어�배심원단

을�지원할�수�있는�체계가�구축된�것이�특징이다.� CNDP가�비영리�단체로서�시민의�

참여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전문가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에�착안하여,�시

민참여�이전에�교육�프로그램을�통한�전문가로부터의�교육,�토의�과정에서�전문적인�

지식을�쉽게�설명해줄�수�있는�위원을�선정하여�시민배심제를�운영하고�있는�것이다.

CNDP에서�수행한�포레트스�지역(Forest�of�Dean�District)의�지역�병원의�설립�위

치와�관련된�사례는�다음과�같다.�영국의�포레스트�딘�지역은�여러�지역병원들이�복잡

하게�위치하여�운영되고�있었다.�지역의�보건을�책임진다는�점에서�그들은�상당한�자

부심이�있었으며,�지역�보건의료�발전에�기여하는�활동을�지속적으로�하였다.�그러나�

대부분의�병원들은�영세하고�시설이�낡아�이를�개선하는�것이�시급하다는�결론을�짓게�

된다.�그러나�시설개선을�위한�비용의�한계가�있어�지역에서�두�개의�병원을�개원하기

로�하였다.�그러나�이것은�지역주민들과�병원들과의�미묘하게�얽힌�문제들로�인해�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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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의�정부기관들은�시민배심제를�통해�이를�해결하려하였고�CNDP를�지정하여�

운영하게�되었다.

시민배심원단의�가장�큰�목적은�향후�지역에서�의료서비스를�담당할�병원의�개원�위

치가�어디에�있어야�하는지에�대한�평가를�하는�것이다.�2018년�18명의�지역주민들로�

구성된�시민배심원단이�구성되었으며,�영국의�Lydney,�Cinderford,�Coleford�중에서�

지역병원이�위치했을�때의�각각의�장단점과�비용과�편익에�대해�판단하는�역할을�하였

다.� 시민배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영국의� 글로체스터쉐어� 국가의료서비스� 기관

(Gloucestershire�Care�Services�NHS�Trust)과�국가의료서비스�글로체스터웨어�클리

닉�그룹이�지원하였다.�시민배심제를�운영하기�위한�전문가�그룹으로는�인구학전문가,�

교통전문가등을�초빙하여�설명하였다.

� � �

표4-24 영국�시민배심제�사례�요약

시민배심제 요약

Ÿ 병원의 위치: 영국포레스트 지역내
Ÿ 단위: 지역단위의 프로젝트
Ÿ 기간: 2018년 7월 30 – 8월 3일까지
Ÿ 배심 기간: 5일
Ÿ 시민배심인원: 18명
Ÿ 시민배심인원 자격: 포레스트지역 주민
Ÿ 구성방법: 임의추출 방식
Ÿ 결과: 공공보고서 발간

출처: CNDP 홈페이지(https://www.cndp.us/forest-of-dean-citizens-jury/ 검색일: 2023. 6. 8.)

� � �

시민배심원들은�투표로�결정하기에�앞서�먼저�국가의료서비스�대표로부터�지역의료

의�의의와�역사에�대해�청취한다.�다음에�병원이�위치하게�될�세�후보지역의�지역대표

들로부터�왜�해당지역이�병원이�유치되어야�하는지에�대한�발표를�듣는다.�또한�전문

가들로부터�병원이�지역의�경제,�지역�계획,�교통등에�미치는�영향에�대해�종합적으로�

설명을�듣게�된다.�시민배심원단은�병원의�서비스�내용,�지역의�위치,�미래인구,�교

통,�통원시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새로운�병원�위치에�대해�권고하게�투표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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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권고하게�된다.�최종적으로�Cinderford�지역이�가장�최적의�유치�장소로�투표가�되

었고�다른�두�지역(Lydney와�Coleford)은�각각�5표를�얻었다.�영국의�국가의료서비스�

기관은�만장일치로�시민배심제가�추천한�지역에�대해�병원을�설립하기로�의결하였다.

시민배심원제는�현재�미국,�영국,�호주등에서�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시민배심

원제는�지역�시민들을�배심원으로�초빙하여�일반시민이�대표성을�가지고�참여할�수�있

게�하였으며,�정책기획,�집행,�평가의�전�단계에�적용하여�활용되어�오고�있다.�시민

배심원제의�단점으로는�첫째,�운영을�담당하는�비영리단체의�역량이�부족하게�되면�시

민배심원을�구성하는데서부터�그�대표성을�잃게�될�수�있고�배심원의�판단�결과에�대

한�의구심으로�이어질�수�있다.�둘째,�오레건주의�경우�제도화가�되었지만�그�결과는�

정부가�아닌�유권자의�판단을�돕는�것이�목적이다.�또한�시민배심제의�경우�제도화�보

다는�특정�이슈에�대해서�사례별�접근을�하기�때문에�정부가�적극적으로�의견을�수용

해야�하는�등의�부담이�없다.�셋째,�일단�배심원의�구성이�대표성이�있다고�간주되기�

때문에�이후�회의는�일반시민에게까지�확대되지�않고�배심원�내부에서�이루어진다.�따

라서�일반시민의�폭넓은�의견을�반영하기가�어려워질�수�있다.

그러나�시민배심원제는�다음의�장점을�가지고�있다.�첫째,�시민참여의�운영상의�중

립성을�확보할�수�있다.�운영을�전문적인�비영리단체에서�수행하기�때문에�정부가�직

접�운영위원회를�조직함으로써�발생될�수�있는�정부중심의�의견으로의�유도등을�방지

할�수�있다.�둘째,�전문가�그룹을�운영하여�시민의�전문적�지식�부족을�개선하여�시

민이�현실적인�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다.�셋째,�배심원제는�정책기

획,�집행,�평가의�전과정에�적용이�가능하다.�특히,�전문가그룹을�운용하고�시민이�

직접�의사결정을�한다는�점에서�정책평가에�참여하기�위한�전문적�지식등을�보완할�

수�있다.

시민배심원제는�민간의�비영리단체가�먼저�제안을�하고�시민참여를�위한�활동을�했

다는�점에�중요한�의의를�가진다.�조직진단의�목적이�조직의�적정성�판단,�행정서비스

의�수요와�변화에�맞는�조직개편임을�고려할�때�시민배심원제의�활용도는�높을�수�있

다.�특히�조직적정성의�경우�오레곤�시민배심제�운영처럼�사전에�시민들에게�관전�전

문지식을�이수하게�함으로써�실질적인�조직진단단계에서�조직의�적정성에�관련된�평가

를�시민이�직접�하는데�어려움이�없게�할�수�있다.�지방자치단체의�조직진단이�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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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는�것은�아니다.�그렇기�때문에�운영의�과정을�비영리단체등�중립적인�기관에게�

맡겨�객관적�시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하고,�운영을�하는�정부입장은�상시운영

조직�유지에�대한�부담을�덜�수�있다.�

� � �

(2)�미국�지역개발�교부금�참여제도

미국의�주택�및�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1975년� 포드대통령에� 의해� 주택� 및� 지역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을�제정하였다.�이법의�목적은�미국내�지역의�빈곤탈출,�

구도심�개발,�지역경제개발�등에�대응하는�것이다.�특히,�저소득층�거주�지역등을�새

롭게�개발하기�위한�연방정부의�교부금을�지원하는�것이�주�목적이다.�연방정부는�지

역개발교부금(Community�Development� Block� Grant)라는�명목으로�각�주에�필요한�

지원금을�제공한다.�지역개발교부금의�가장�큰�특징은�지역개발에�관련된�용도라면,�

주정부�및�지방정부에서�비교적�자유롭게�예산을�사용할�수�있다는�점이다.�지금까지�

연방정부의�보건등에�관련된�대부분의�교부금이�특정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

여�용도가�지정된�성격의�지원금이었다면�지역개발교부금은�비교적�사용자인�주정부와�

지방정부에�집행권한을�상당부분�이전했다는�점이�가장�큰�차이점이다.�지역개발교부

금을�사용한�지방정부의�경우�매년�성과평가에�대한�보고서를�연방정부에�두�번�제출

하나�집행의�권한은�여전히�주정부와�지방정부에�있는�것이�사실이다.

지역개발교부금은�지금까지�상당한�비판에�직면해왔다.�특히,�저소득층의�주거지역

등의�개선과�경제개발을�위한�목적으로�정책이�시행되었으나�실제로는�그렇지�않다는�

것이�지적되었다.�낙후된�지역의�개발에�쓰여야�할�예산이�도시의�인프라�개선에만�쓰

이고�실제�예산�집행�후에�저소득층의�생활�개선에�대한�영향이�없다는�점�역시�문제

점으로�대두되고�있었다.�트럼프�정부에서는�이러한�문제점들을�지적하고�2017년�지

역개발교부금을�없애려는�시도를�하였고�메사추세츠,�메릴랜드,�오클라호마의�일부�지

방정부의�강한�반발에�직면하기도�하였다.�2015년�미국�주택�및�도시개발부는�지역개

발교부금의�사용에�대한�규정을�자체적으로�마련하기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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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5 미국�시민참여�계획�규정� 2항�전문

(2) Encourag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i) The citizen participation plan must provide for and encourag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solidated plan, any substantial amendment to 
the consolidated plan, and the performance report. These requirements are designed 
especially to encourage participation by low- and moderate-income persons, 
particularly those persons living in areas designated by the jurisdiction as a 
revitalization area or in a slum and blighted area and in areas where CDBG funds are 
proposed to be used, and by residents of predominantly low- and moderate-income 
neighborhoods, as defined by the jurisdiction. A jurisdiction must take appropriate 
action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all its citizens, including minorities and 
non-English speaking persons, as provided in paragraph (a)(4) of this section, as well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ii) The jurisdiction shall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and regional institutions, 
Continuums of Care, and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businesses, developers, 
nonprofit organizations, philanthropic organizations, and community-based and 
faith-based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consolidated plan.
(iii) The jurisdiction shall encourage, in conjunction with consultation with public 
housing agencie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of public and assisted housing 
developments (including any resident advisory boards, resident councils, and resident 
management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consolidated plan, along with other low-income residents of targeted 
revitalization areas in which the developments are located. The jurisdictions shall 
make an effort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HA about 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 strategy, and consolidated plan activities related to its developments and 
surrounding communities so that the PHA can make this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annual public hearing(s) required for the PHA Plan.
(iv) The jurisdiction should explore alternative public involvement techniques and 
quantitative ways to measure efforts that encourage citizen participation in a shared 
vision for change in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 and the review of program 
performance; e.g., use of focus groups and the Internet.

출처: 미국국가기록원 연방규정 홈페이지(https://www.ecfr.gov/current/title-24/subtitle-A/

part-91/ subpart-B/ section-91.105, 검색일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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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시민참여�계획;�지방정부(Citizen�Participation�Plan;�Local�Governments)’�

규정은�지역개발교부금�사용에�있어�시민의�의견을�청취하여야�할�것을�제도화�한다.�특

히�지역개발교부금의�목적이�저소득층의�주거�개선�및�지역개발이라는�원래의�목적에�부

합할�수�있도록�지역개발계획에서�저소득층의�의견이�반영되어야�한다고�명시하였다.�또

한�시민참여에�있어�지역과�관련된�기관들(기업,�비영리단체등)이�함께�할�수�있도록�하

였다.�또한�시민참여지역개발�계획에서�지역주민의�자문�그룹,�지역주민위원회,�지역기

업들이�참여하여�계획에�대한�아이디어와�평가를�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고�명시한다.

미국의�시민참여계획의�사례에서�가장�중요한�점은�시민참여에�대한�점을�연방정부

의�부처차원에서�규정으로�제도화하였다는�것이다.�또한�시민참여규정의�제3항을�살

펴보면�시민들은�지역개발교부금으로�집행될�계획에�대하여,�의견을�제기할�수�있고�

수정을�할�수�있는�권한을�명시하였다.�연방정부의�규정을�살펴보면,�시민참여�계획은�

지역주민에게�홈페이지를�통해서�개시되어야�하며,�가장�중요한�점은�시민의�의견에�

의해서�개정된�계획이�실제로�저소득층의�개선에�어떻게�기여하는가가�명시되어야�있

어야�한다.

연방정부� 규정은� 시민참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시민참여의� 방법을�

명시하고�있다.�지방정부는�시민참여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1)�공청회,�(2)�타운홀�

미팅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일부�전문적인�지식이�없는�참여�시민들(저소

득층�시민등)을�위하여�기술적�지원을�참여의�과정에서�반드시�해야�한다고�명시되어�

있다.�이러한�차원에서�시민참여계획은�참여의�정보성보다는�대표성�중심의�참여제도

라고�할�수�있다.�또한�시민참여계획에서�시민들에게�성과지표를�공개하고�이를�이해

시키는�과정에서�일부�정책평가의�기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시민참여의�정책

평가의�기능을�수행하는�과정은�시민들에게�성과지표를�공개하고�그�내용에�대해�충분

히�설명하여�향후�성과결과를�공유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그러나�이는�성과를�

시민들이�직접�평가하기�보다는�그�과정을�관찰(monitoring)하는데�있어�사실상�제도

의�목적은�정책기획과,�집행에�관해�시민의�의견을�청취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미국�푸에르토리코는�지역개발교부금에�시민참여를�통해�계획을�수립한�것을�볼�수�

있다.�특히�지역개발�및�경제개발�프로그램등에서�시민참여의�의견을�청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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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약�30가�넘는�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은행,�모기지�회사등의�의견과�시민의�

의견을�종합하여�계획을�수립하였다.�푸에르토리코는�시민참여에서,�지방정부,�관련

부서,�비영리단체,�민간기업,�연방정부부서,�시민,�학계를�모두�포함하려는�노력을�하

고�있다.�이러한�기관은�시민들과�함께�자문그룹으로서�활동한다.�자문그룹은�의제에�

대한�투표인원으로�15명이하�최소�11명으로�구성하고�임기는�18개월�동안�활동한다.�

자문그룹은�지역,�인종,�사회경제적�다양성(푸에르토리코의)을�고려하여�구성하는데,�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재난지역의� 주민을� 특별히� 고려한다(푸에르토리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2022).�규정에서�연속을�두�번�참여하지�않은�참여인원은�자동적으로�제외

된다.�시민자문위원회는�이사회를�구성하는데�다수로부터�지정된� 5명의�이사가�선임

되어�회의를�개최하며,�2년의�임기를�갖는다.�푸에르토리코의�시민자문위원회는�연방�

규정의�의거하여�운영한다.

� � �

그림4-4 푸에르토리코�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 방법

Ÿ 공청회
Ÿ 정부 홈페이지을 통한 회의 및 의사소통
Ÿ 주 주택개발부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 및 의사소통
Ÿ 시민자문위원회
Ÿ 공청회등 시민참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 포함

출처: 푸에르토리코 시민참여계획 홈페이지(https://cdbg-dr.pr.gov/en/, 검색일 2023. 6. 9.)

� � �

푸에르토리코의�시민자문위원회의�법적근거는�연방�주택�및�지역개발부에서�제시한�

공지에�따라서�지방정부는�시민�컨설팅�위원회를�반드시�설립하여,�포럼등을�적어도�

연�2회�개최하여야�한다는�규정을�따른다.�시민자문위원회는�특히�정책집행에서도�역

할을�하고�있다.�법적근거에서�정책집행과�관련하여,�지역개발교부금이�집행되는�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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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명성을�높이기�위해�지방정부는�시민참여의�제도적�운영을�하여야�한다고�명시

하고�있다.

� � �

표4-26 푸에르토리코�시민자문위원회�운영의�법적근거

The Citizen Advisory Committee (CAC or Committee)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Mitigation (CDBG-MIT), was created through the Federal Register 
Notice, Vol. 84, No.169 (August 30, 2019), 84 FR 45838. The Federal Register Notice 
sets forth the rules esta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CAC in the CDBG-MIT Program as 
follows:

After the approval of the action plan, each recipient must create one or more citizen 
consulting committees that will meet in an open forum, at least, twice a year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greater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DBG-MIT 
funds, to request and respond to the comments and contributions from the public in 
relation to the recipient’s mitigation activities, and to serve as a continuing public 
forum that offers feedback to the recipient’s CDBG-MIT projects and programs. The 
recipient can also opt to form one or more of these committees as part of their 
preparation process for the initial presentation of the CDBG-MITaction plan to HUD

출처: 푸에르토리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2022)

� � �

미국의�지역개발교부금�제도의�시민참여계획은�교부금의�특성상�지방정부가�상당한�

권한을�가지고�집행하여�과정과�결과를�확인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시민들로�하

여금�대신�감시를�할�수�있도록�연방정부�차원에서�공식화�했다는�점이다.�많은�시민

참여가�지방정부�차원에�이루어지고�있는�것을�볼�때�상당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

있다.�미국�시민참여계획의�단점으로는�시민참여가�자문위원회�중심으로�운영된다면,�

위원들이�지역의�대표성을�고려하여�구성되었다고�하더라도�자칫�의견이�왜곡될�수�있

다는�점이다.�둘째,�연방정부의�규정에서�시민참여의�자세한�방법이�명시되어�있지�않

아�일부�지방정부에서는�실질적�시민참여가�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있다.�장점으로

는�첫째,�연방정부�차원에서�시민참여를�공식적으로�제도화하였다는�것이다.�또한�분

권으로�인한�지방정부의�책무성에�대한�문제를�시민의�역할�강화로�해결하려고�하였다

는�점이다.�둘째,�시민참여에서�공청회,�타운홀�미팅,�자문위원회를�복합적으로�제공

할수�있게�하여�시민참여의�정보성과�대표성을�동시에�만족할�수�있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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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우리나라에서�시대가�지나면서�많은�권한들이�지방정부로�이전되고�있다는�점

에서�중앙정부에서�시민참여를�제도화�했다는�점에서�미국의�시민참여계획은�충분히�

적용가능성이�있다는�점이�있다.�또한�중앙정부에서�시민참여의�대표성과�정보성을�동

시에�충족할�수�있도록�참여의�기본�전제를�해놓아�지방정부에서�특정�시민참여를�통

한�정책�수립에서�발생될�수�있는�왜곡현상을�최소화�할�수�있는�장치를�마련했다는�

점에서�주목할�만하다.

� � �

4)�시사점:�지자체�조직관리�적용�방안�검토

지금까지�국내외�시민참여의�사례를�통해�지자체�조직관리에�대한�적용방안을�다음

과�같이�고려할�수�있다.�첫째,�제도적�측면에서는�영국과�미국의�시민배심제에서처럼�

조직진단이�필요한�사안에�대해�조례를�통해�시민참여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는�

방안과�미국의�지역개발교부금�사용에서�주택�및�도시개발부에서�연방정부의�규정에서�

교부금�사용에�있어�시민참여의�규정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둘째,�운영적인�측면에서는�국민참여�조직진단의�사례에서처럼�사전단계(진단대상

선정,�추진계획수립),�실행단계(국민참여�점검단�모집,�사전워크숍,�현장점검�및�토

론,�심화토론,�결과보고회),�사후단계(성과모니터링,�환류)등을�적용할�수�있을�것이

다.�또한�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처럼�시민참여에�의한�조직관리를�실행할�수�있

는�중앙정부내의�상시조직을�신설하여�지자체의�조직개편에�활용될�수�있는�방안도�고

려할�수�있다.�그렇지�않다면,�연구원�또는�비영리단체를�통해�조직관리와�관련된�시

민참여운영을�위탁할�수�있는�방안이�있다.�또한�이러한�운영상의�제도는�중앙정부�차

원에서�그�방법을�명시할�수�있을�것이다.

셋째,�정책기획적�측면에서는�국민참여조직진단�사례와�같이�조직관리에�있어�필요

서비스�도출�및�새로운�조직/인력의�확충과�관련하여,�시민의�의견을�반영할�수�있을�

것이다.�또한�이러한�활동을�중앙정부의�규정에�명시하여�지자체가�조직관리에�있어�

시민참여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게�한다.

넷째,�정책집행의�측면에서는�현재�지자체가�제공하는�서비스의�비효율성�및�부당성

등에�대하여�시민이�소정의�절차를�거쳐�조직진단을�요청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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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수�있다.�또한�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사례에서�조직진단시에�시민배심제를�활

용하여�운영할�수�있다.

다섯째,�정책평가측면에서는�조직진단에�대한�감사�및�성과�평가가�관련�전문지식이�

필요할�수�있다는�점에서�전문가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다.�즉,�전문평가위원회를�

구축하여�시민이�조직진단을�요구할�할�때�전문평가위원회를�통해�조직진단을�할�수�

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다.�영국�및�미국의�사례처럼�시민배심원들이�또는�시민참여

위원들이�전문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정책평가방법에�대한�교육을�이수후�조직진단

에�같이�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 � �

표4-27 지자체�조직관리�적용�방안�검토

구분
국민참여
조직진단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영국 및 미국 
시민배심제

미국 시민참여계획

제도적 측면 - -

시민 또는 
지자체가 

조직진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뢰할 수 있는 
자체 제도 

마련(조례등)

중앙정부부서 
차원에서 조직진단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조항을 

규정

운영적 측면

조직의 행정서비스 
아이디어 청취시 
그룹으로 운영 

실제 견학을 통한 
의견 개진 
방법(세부 
실행단계 
벤치마킹)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의 자체 
상시 시민참여 

운영조직을 설립

조직진단 시민참여 
운영을 연구원 / 

전문 
민간기관(비영리단
체)에 위탁 관리

실제 정책판단을 
시민배심제에서 
하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문 그룹 운영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민참여의 운영의 
기본적인 방법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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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 � �

4.�요약�및�시사점

지금까지�검토한�국내외�사례들을�토대로�계층제(법적)�거버넌스�및�네트워크�거버

넌스�각각에�적용될�수�있는�수단들을�정책단계�및�참여�주체별로�다음과�같이�도출하

고�각�수단별로�쟁점과�이슈들을�아래�표에�정리해보았다.�계층제(법적)�거버넌스와�

네트워크�거버넌스에�참여하는�참여�주체들은�유사할�수�있다.�다만,�이들�중�누가�주

도하느냐에�따라�거버넌스의�특성이�달라지게�된다.�따라서�참여주체별로�역할을�정리

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중앙정부는�현재�지자체�조직관리�주요�거버넌스인�계층제(법적)�거버넌스에

서�주도적인�역할을�하게�되는데�정책기획단계에서는�지자체�각각의�고유성을�고려한�

조직관리�범위를�제시하되�정책평가�단계에서는�준수�여부에�대한�확실한�평가와�보상�

기제를�갖추도록�하여야�한다.�또한�중앙정부는�네트워크�거버넌스에서�주민과�지자체

가�스스로�통제할�수�있도록�하되�이러한�거버넌스가�잘�작동되도록�관리하는�‘메타거

버너’의�역할을�하여야�한다.�

구분
국민참여
조직진단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영국 및 미국 
시민배심제

미국 시민참여계획

정책기획 
측면

지자체의 
조직진단시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 청취에 적용

- -

향후 조직운영계획 
중장기 인력계획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명시

정책집행 
측면

-

조직운영 및 
부서의 행정서비스 

집행에 대한 
부당함을 시민이 
발의할 수 있는 

민원 배심제 운영

-

정책평가 
측면

-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이 

요구할 때 
조직진단을 실시

시민배심원들이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후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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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중앙정부가�주도하는�계층제(법적)�거버넌스와�시민이�주도하게�되는�네

트워크�거버넌스에�동시에�속하면서�다양한�책임성에�직면하게�된다.�다중적�통제�장

치의�제약�속에서�국가�전체의�총체적�합리성과�지자체�자체의�국지적�합리성의�긴장�

속에서�균형을�잡을�수�있게�되는�것이다.

주민은�공공행정에�대한�이해도와�지식의�수준에서�차이가�있거나�행정에�참여할�동

기의�유무와�종류가�다양하여,�지자체�조직관리에�관여하는�주체들�중에�가장�다양한�

스펙트럼을�가진�집단에�해당한다.�따라서�정책�과정�각�단계마다�시민�집단�중에서도�

다른�특성을�가진�시민들이�참석하도록�유도할�수�있다.�정책기획�단계에서는�주로�지

자체�행정서비스�수요에�대한�표출과�그와�관련된�기구�또는�인력에�관한�의견을�제시

하도록�하는�것이�자연스럽다.�시민�집단�중에서도�공공행정에의�참여�경험이�높거나�

지자체�조직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경우에는�정책�집행�단계나�정책�평가·환류�단

계에서�참여하도록�유도할�수�있다.

그�외�기타�공공기관이나�전문�연구�기관의�역할도�중요하다.�지자체는�중앙정부가�

제공하는�행정서비스의�집행�기능을�상당부분�담당하고�있으므로�어느�정도�이해관계

가�같을�부분이�있다.�모든�이해관계를�배제하고�완전한�독립성을�가지고�지자체를�통

제할�수�있는�공공기관,�예를�들어,�국회나�감사원과�같은�국가�감사기구�등의�참여�

기제를�만드는�것도�중요하다.�공무원은�선출직인�정무직에�비해�행정에�관한�전문성

이�높은�편이나�정책�결정을�위한�과학적인�근거를�창출하는�전문성이�있는�것이�아니

다.�조직관리�영역에서도�적정�수준의�인력이나�기구�설치�규모를�산정하는�데에는�상

당한�과학적�전문�지식이�필요하다.�이와�같은�역할을�하는�전문�연구기관의�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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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8 국내외�사례를�근거로�한�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도출

구분 주체 내용 제안근거 쟁점/이슈

정
책
기
획
단
계

계층제
(법적)
거버
넌스

중앙
정부

Ÿ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Ÿ 일본 정원관리연구회
Ÿ 기준인건비 선정 산식 적

용의 강제성 부여 여부

Ÿ 지방조직관리 정보 공시
Ÿ 인력증원 비용추계 결과 

등 공표

Ÿ 지방재정공시제도
Ÿ 일본 지방공공단체 급여 

정보 등 공개 시스템

Ÿ 주민이 알기쉬운 지표 
제공

Ÿ 사무재평가 Ÿ 독일 사무재평가 제도
Ÿ 평가 대상 사무의 범위
Ÿ 법적 강제성 부여 여부

지자체
Ÿ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실효성 강화
Ÿ 중장기재정계획

Ÿ 지자체의 인력전망 역량 
강화, 중장기계획의 강제
성 부여 여부

네트
워크
거버
넌스

주민

Ÿ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민의견 청취

Ÿ 미국 시민참여계획

Ÿ 시민참여의 대표성이 확
보될 수 있으나 중장기 
인력계획 의견에 대한 정
보성에 대한 우려

Ÿ 지자체 조직진단시 시민
의견 청취

Ÿ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Ÿ 상시운영조직 마련에 
대한 비용

Ÿ 전문가등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절성

Ÿ 시민 조직진단 의뢰 제도
(조례마련)

Ÿ 영국 및 미국 시민배심제
Ÿ 의뢰의 요건성립에 대한 

조건(200명의 동의서등)

지자체 Ÿ 시민참여조직진단 운영
Ÿ 국민참여조직진단
Ÿ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Ÿ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나
리오 워크숍 방식 활용 
가능

Ÿ 시민참여조직진단 위원
회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계획 방안

중앙
정부

Ÿ 지침 및 표준조례안 마련 Ÿ 미국 시민참여계획

Ÿ 중앙정부차원의 지침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서 구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정
책
집
행

계층제
(법적)
거버
넌스

지자체
Ÿ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실효성 강화
Ÿ 중장기재정계획

Ÿ 지자체의 인력전망 역량 
강화, 중장기계획의 강제
성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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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구분 주체 내용 제안근거 쟁점/이슈

단
계

네트
워크
거버
넌스

주민 Ÿ 민원배심제
Ÿ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Ÿ 민원배심원의 교육 및 전
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 운영

지자체
Ÿ 상시 시민참여 운영조직 

설립(자체 또는 위탁
운영)과 자문 그룹 운영

Ÿ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Ÿ 영국 및 미국 시민배심제

Ÿ 상시운영조직을 중앙정
부차원 또는 지자체 차원
으로 각각 운영할지 
위탁을 통해 연구원 및 
비영리단체에 운영할지 
결정

중앙
정부

Ÿ 표준 조례안 마련 Ÿ 미국 시민참여계획

Ÿ 표준조례안의 내용과 깊
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정
책
평
가
환
류
단
계

계층제
(법적)
거버
넌스

중앙
정부

Ÿ 복합지표 활용 및 적정 
정원규모 제시

Ÿ 일본 정원관리연구회

Ÿ 기준인건비 선정 산식 적
용의 강제성 부여 여부

Ÿ 기준인건비 산정모형 타
당성 제고

Ÿ 조직관리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Ÿ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Ÿ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정

Ÿ 평가피로 및 비용문제 
Ÿ 상시적 모니터링 수준으

로 수행
Ÿ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지자체 선별 후 심층 평
가 실시 등 방안

Ÿ 지방조직관리 정보 공시
Ÿ 지방재정공시제도
Ÿ 일본 지방공공단체 급여 

정보 등 공개 시스템

Ÿ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가독성 제고

Ÿ 주민이 알기쉬운 지표의 
개발

기타 Ÿ 감사위원회 활성화 Ÿ 독일 지방감사원
Ÿ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 

조직관리 분야 강화 필요

네트
워크
거버
넌스

주민
Ÿ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Ÿ 시민배심원들의 평가 

참여

Ÿ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Ÿ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이 시민참여와 비교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고려

Ÿ 영국 및 미국 시민배심제
Ÿ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의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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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인식�분석

1.�분석�개요

본�절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에�있어서�책임성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에�대해�분

석하고자�한다.�앞서�이론적�배경에서�지자체�조직관리에서�책임성의�유형이�다양함을�

논의하였다.�이러한�이론적�논의가�실제로는�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

있다.�

우선�실제�지자체�조직관리�현장에서는�조직관리의�건전성에�관해�어떻게�논의하고�

있는지에�관해�조직개편과�관련된�안건을�다루는�의회�의사록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근거로�책임성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유추해�볼�수�있다.�이와�더불어�지

자체�조직관리�거버넌스에�참여하는�여러�이해관계자들의�책임성에�관한�인식을�살펴

본다.�이는�주관적�인식으로서�일반화할�수는�없으나�이를�토대로�책임성의�양상과�책

임성�확보�방향에�관한�단초를�얻을�수�있다.

� � �

표4-29 분석�개요

분석 방법 분석 대상 분석 목적

Ÿ 텍스트 분석
Ÿ 네트워크 분석

Ÿ 지방의회 의사록

Ÿ 지자체가 인식하는 조직관리의 목표 즉, 조직건
전성은 무엇인가?

Ÿ 지방의회를 통해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 되는가?

Ÿ Q-방법론
Ÿ 지자체 조직관리 

거버넌스 참여주체 
인식

Ÿ 지자체 조직관리 영역에서의 책임성 양상은 어
떠한가?

Ÿ 다양한 참여 주체간 공유된 인지가 있는가?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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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에�관한�지방의회의�인식�분석

1)�조사설계�

(1)�분석대상

본�현재�지방자치단체의�조직권은�단체장의�고유한�권한으로�행정안전부의�유권해

석에�따르면,�조직개편에�관한�내용을�담은�조례의�발안권은�지방자치단체의�전속권한

이다(행정안전부,� 2022:� 69).26)� 그러나�지방의회는�지방행정조직의�합리적�운영과�

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기구의�축소나�통폐합,�정원감축을�의결할�수�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은�최종적으로�의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다.�지방의회는�이�의

결과정에서�조직개편의�타당성�등에�대해�검토·논의할�수�있으며,�부적절하거나�충분

한�논의가�되지�않았다고�판단될�경우�재심의�등을�결정할�수�있다.

따라서�지방의회의�회의록을�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조직개편과�관련된�논의가�

어떻게�전개되었고�지방의회가�어떤�관점에서�비판적�검토를�하고�있는지에�대해�알�

수�있다.�즉,�지방의회가�지역�내부의�감시자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직운영�책임성을�

검토하고�있는�내용을�파악할�수�있다.�

2020년부터�2023년�5월말�현재를�기준으로�전국의�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지방의

회회의록을�전수조사하여,� “조직개편”이라는�키워드를�포함하는�논의가�있었던�사례

는�총�272건이었다.�이�중�광역의회의�회의록이�78건이었으며�분석이�가능한�내용이�

없어�제외한�6건의�회의록을�제외하면�최종� 72개�회의록이�분석�대상이�되었다.�

53개�회의록은�<표�4-30>과�같이�분포되며,�광역지자체�중에서는�상대적으로�특광

역시에서�빈도가�높게�나타났다.�

26)�행정안전부.� (2022).� 2022�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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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0 분석대상

연도 지역명 빈도 단체장-다수당 일치여부 특이사항

2020

대구광역시 1 일치

대전광역시 1 일치

부산광역시 1 불일치
4.23. 갑작스러운 

단체장퇴임 

울산광역시 2 일치

제주특별자치도 3 불일치

2021

대구광역시 3 일치

부산광역시 3 불일치

경기도 1 일치

경상남도 1 일치

2022

서울특별시 6 일치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2 일치

대구광역시 1 일치

부산광역시 12 일치

세종특별자치시 1 불일치

강원도 1 일치

경기도 2 일치

제주특별자치도 2 일치

2023

서울특별시 3 일치

대구광역시 2 일치

부산광역시 1 일치

경상북도 2 일치

제주특별자치도 2 일치

출처: 저자 작성

� � �

단체장과�의회다수당�간의�일치여부를�확인한�결과�대체로�일치하는�경우가�많았으

나,�갑작스런�단체장의�퇴임,�전국동시지방선거�등�정치적�사건(event)가�발생되거나�

잦은�조직개편이�이루어지는�경우(예:�부산광역시�등)�등에�대해서는�관련�심의가�다

수�발생되는�사례가�나타났다.�

그러나�더�주목해야�할�부분은�조직개편과관련된�논의가�약�3년�5개월의�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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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없었던�광역자치단체도�많았다는�점이다.�이는�현�시점에서�의회가�조직개편과�

관련된�심의를�심층적으로�진행하는�경우가�많지�않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그러

나�본�연구에서�분석의�대상이�된�소수의�사례는�의회가�지자체의�조직개편에�대해�문

제제기를�하고,�그�적정성에�대한�문제를�지적하고�있다는�점에서�장차�지방의회가�지

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을�검증할�수�있는�지역�내�감시기관�역할을�수행할�수�있는�

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따라서�의회가�어떤�쟁점에�대해�어떤�문제제기를�

하고�있는지를�정리해�봄으로써,�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에게�조직관리의�어떤�책임

성을�요구하고�있는지�파악해�볼�수�있는�의미�있는�자료가�된다.�

� � �

(2)�분석방법�

지방의회�회의록의�내용�중�의원의�발언을�원문�그대로�발췌하여�1차�분석대상�자료

를�구축하였으며,�53개�회의록의�총�발언분량은�90,231글자�868개�문단,�A4용지�61

페이지(폰트10)�분량이다.

1차�분석대상자료에�대한�스크리닝�결과,�의원의�발언내용�그대로의�텍스트를�사용

할�경우,�텍스트�분석�결과에�대한�해석이�불가능하므로,�아래의� <표� 4-33>와�같이�

각�발언의�내용을�의미를�기준으로�정리하여�65개의�분석대상자료를�구성하였다.�이�

자료는� 1차� 분석대상자료에� 대한� 연구진� 3명의� 정리결과를� 상호교차분석하여� 최종�

100%�일치될�때�까지�반복함으로써,�연구자의�주관을�최대한�배제하는�방식으로�신

뢰도·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절차와� 문장� 재정리� 과정의� 예시는� [그림�

4-5],� <표� 4-31>과�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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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분석절차�

일치
스크리닝

지방의회 회
의록검색

(키워드: 조직)

1차 분석대상
자료 취합

최종 분석대
상자료 확정 

연구진별
쟁점 및 키워

드 정리
일치여부

쟁점 및 키워
드 정리

확정

불일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조직관리
책임성

유형별 분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최종결과도출

출처: 저자 작성

� � �

표4-31 분석자료:� 2차�정리본�

일련
번호

연도
지역
유형

지역 쟁점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 
키워드9

1 2023 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능수행부서

일원화
전문성제고 시민편의제고

2 2023 특별시 서울특별시 업무중복 업무분장유사성 선별기준불명확

3 2023 특별시 서울특별시 기구확대 미래업무량반영
권역별사업추진

예정

이하 중략(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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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2 쟁점�및�키워드�도출�예시

회의록 원문 쟁점 및 키워드 

OO광역시, 2021-6-17
제297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 [○○○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 위원] 방향과, 방향성과 틀.
○ [○○○ 위원] 이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면 저희들이 시가 나아가야 될 
중·단기 계획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장님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을 실현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라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에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한테는 지금 손에 3개의 조직개편안이 있어요. 흔히 2개가, 원
래는 본안이고 원래 현행대로 된 거고 그다음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청 예비 입법예고안, 그다음에 지금 최종으로 나온 개편 수정안 이
렇게 해 가지고 원래 현안 해 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에
서 방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한 내용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처음에 저희들 의회에 입법예고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고안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앞에 위원장님 말
씀하셨지만 다시 저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다시 살펴보라니까 그 뒤에 다시 저희들에게 수정개편안을 제출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시작의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처음부터 조직개편 
하는 이유가 부산시의 나아갈 방향성과 공약 실현을 위해서 최적에 맞는 조
직을 만들기 위한 안이었다면 그때 벌써부터 이게 그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이었다면 이렇게 같이 시의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문
제 제기한다 해 가지고 바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 말씀은 첫
째, 제일 처음에 조직개편안 만들 때 고민이 부족했고 어떻게 이끌 것인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시의회에 던졌다는 이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소통이 안 되었으니까 바로 시
의회가 왜 소통을 안 하느냐, 시의회는 시와 협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 불구하고 왜 협치를 안 하느냐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왜 시민사회단
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생
략되다 보니까 최적의 안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그런 불편과 불만과 
이의 제기를 하니까 다시 개편 수정안을 낸 거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
러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철학들이 반영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이었다는 거예
요. 아닌가요?
○ [○○○ 위원]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계속. 시는 
정무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안을 제출해야만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이 시작되지 않느냐는데 지금까지 시와 시의회가 소통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전반기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었어
요. 조직개편 한다면 조직개편 하는 취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직

è

쟁점: 절차문제 
키워드: 의회 의견수렴 
부재, 시민사회 의견수렴 
미비, 첫 단추 잘못 끼워짐, 
사전 취지 설명 부재,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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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시의회도 의견을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도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그때
서야 그 안을 시의회에 던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부분이 생략되
고 뒷부분부터 던지고 이때부터 소통 시작이라면 우리가 볼 때 시의회가 소
통이라고 보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소통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게 협치
입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협치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OO광역시, 2020-11-11
2020년도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 위원] 그래서 조직 개편이, 직원들도 사실은 일하는데 좀 뭔가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바꿔재끼니까 되질 않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
나 때문에 조직 개편 또 한번 했지만 시민행복교육국 없어지고 시민건강국 
생겼지요? 거기 보면 소위 힘 있는 이런 부서는 절대 안 없어지고 남은 부
서에서 하나씩 뽑아서 짜깁기한 부서는 또 없어져요. 공중분해 돼요. 직원들
이 굉장히 불만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조직 개편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임기가 들어와서 특별한 거 없으면 그대로 가야 되
고 생기는 것 신설이나 하고 이런 것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만 좀 조정해
야 되지 즉흥적으로 하면, 연구해서 했다고 하는 게 이런데.  
○ [○○○위원] 그리고 또한번, 여기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승
인할때도 보면 2018년도에 엑스코전시관건립와 가지고 공사하는데 처음에 
2018년도에 어디에왔는지 압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를했어요. 하다
가 1년뒤엔가 1년도안돼서 도시개발시설본부로 가서 조금하다가 또폐지되
어버린거라. 그래서 또 어디갔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다른데 가있
다가 일자리투자통상과인가 국이 또 옮겼어요. 세 번. 중요한건 옮겨서 잘되
면좋은데 그과정에서 중요한, 공유재산관리심의해서 의회승인받아야되는데 
그거 다패싱시키고보고도 안하고 이렇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지니까 맞
는데 아니라고 해서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이것도하기전에 예산받아
갔으면, 그다음에 공사착공 다하고난이후에 논란한번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가 이걸자료를보면, 물론 다른부서에도 해당되는거 이야기하겠지만 매년공
유재산심사를 안받고 한게많아요. 내가 전체자료파악했는데 나중에 따로이
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직원들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또바꿔서 다음에 내년도에, 
또연말 때 바꿀지 모르지만 조직개편 이런부분은 좀신중해야되고 직원도 자
기의 소속감이나 이런걸좀해서 심도있게 해야되는데 6개월 붙여놨다가 또 
떼어버리고 다시또 오니 그게 일이되겠습니까, 그사람들이? 인구 이 것도 
사실은 언제나와야되느냐? 내가 이거나 올 때 시정질의하려고 기다렸는데 
1년 넘었어요. “왜그렇냐?” 물어봤지. 부서를 6개월 마다 바꾸니까 이것 입
찰을 쥐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늦은거야. 2019년 3월달에 
나와야 되는게 올해 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해봤자 직원들
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안만들어주면 따로놉니다. 따로국밥
입니다.따로국밥.

è

쟁점: 잦은조직개편 
키워드: 짜깁기부서, 
직원불만심각, 의회승인
패싱, 직원들실수유발, 
따로국밥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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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에�대한�텍스트�네트워크�분석은�오픈소스�프로그램인�노드엑셀(NodeXL)

을�활용하여�진행하였으며,�전체분석,�연도별분석,�쟁점별분석�등�3가지�방식으로�분석

을�실시하였다.�

� � �

2)�분석결과�

(1)�전체분석결과�

지방의회회의록에서�나타난�<표�4-33>의�쟁점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았다.�회

의록에�언급된�이슈�중�부서�이관에�관한�이슈가�51번으로�가장�많았으며,�절차문제

(33번),� 잦은�조직개편(23번),� 명칭변경(18번),� 조직확대(14번),� 기능수행부서일원

화(11번),�부서폐지(7번),�전문기관에�의뢰(7번),�업무�중복(6번),�방향성모순(6번),�

부서통합(6번),�국신설(5번)�순으로�의제가�언급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림4-6 전체-쟁점�워드클라우드

출처: 저자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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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3 전체-쟁점�키워드�빈도분석�

키워드 언급수 키워드 언급수

부서이관 51 조직축소및부서이관 4

절차문제 33 부서통폐합 4

잦은조직개편 23 조직개편취지 4

명칭변경 18 부서신설 3

조직확대 14 청사이원화 3

기능수행부서일원화 11 소관상임위불일치 3

부서폐지 7 기구확대 2

전문기관에의뢰 7 조직축소 2

업무중복 6 의회의권한 2

방향성모순 6 의회사무국 2

부서통합 6 조직구조 1

국신설 5 소수직렬 1

출처: 저자 작성

또한�지방자치단체의�조직개편에�대한�의원의�문제제기의�논거로�제시된�내용에�대

해�담론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았다.�회의록에�언급된�이슈�중�성과창출미흡,�기능

부합성이�10번으로�가장�많이�언급되었으며,�업무연계성,�충분한�논의�부족,�사전협의�

부채는�3번씩�언급되었다.�기능수행저하,�조례상�소관사무,�부서수행기능�불일치,�잦

은�명칭변경,�거수기,�업무량�대비�인력�부족,�인력충원필요,�행정연속성,�조직안정

성,�협치,�기구정원규정,�과소국,�잦은�조직개편,�정치적�판단,�논의와�숙의�부족,�업

무�분장�심층분석�필요가�2번씩�언급되었으며�나머지�문제제기의�이유는�1번씩�언급되

었음을�알�수�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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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전체-이유�워드클라우드

출처: 저자 작성

표4-34 전체-이유�워드클라우드

키워드 언급수 키워드 언급수

성과창출미흡 10 인력충원필요 2

기능부합성 10 행정연속성 2

업무연계성 3 조직안정성 2

충분한논의부족 3 협치 2

사전협의부재 3 기구정원규정 2

기능수행저하 2 과소국 2

조례상소관사무 2 잦은조직개편 2

부서수행기능불일치 2 정치적판단 2

잦은명칭변경 2 논의와숙의부족 2

거수기 2 업무분장심층분석필요 2

업무량대비인력부족 2 -

출처: 저자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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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도별�분석결과

연도별�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우선�연도별�전체�담론�중�부각되는�쟁

점을�살펴보자면� 2020년에는�부서통합,� 방향성모순,�의회사무국,� 전문기관에�의뢰,�

조직개편취지이며�2021년에는�의회의�권한,�국신설이며,�2022년에는�부서폐지,�청사

이원화,�부서통폐합,�부서신설,�조직축소�및�부서이관,�조직축소,�조직구조이며�2023

년에는�소수직렬,�소관상임위불일치,�기구확대로�나타나고�있다.�

그림4-8 연도별-쟁점�네트워크

출처: 저자 작성

� � �

연도별�중첩되는�담론은�우선�절차문제의�경우�2020년,�2021년,�2022년�중첩되서�

언급되고�있다.�다음으로�잦은조직개편의�경우�2020년,�2021년,�2023년�언급되고�있

으며,�부서이관은�전년도에�걸쳐�언급되고�있음을�알�수�있다.�조직확대의�경우�2021

년,� 2022년,� 2023년에� 언급되고� 있으며� 업무중복,� 기능수행부서일원화는� 2022년�

2023년에�언급되고�있다.�명칭변경의�경우�2020년과�2022년에�언급되고�있으며�아래�

그림에서�노드의�굵기는�언급�횟수에�비례하므로�굵기가�굵을수록�더�많이�언급되었음

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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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쟁점별분석결과�

지역별로�주로�언급되는�쟁점은�다음과�같다.�우선�서울의�경우�조직축소,�기구확

대,�부서신설,�조직축소�및�부서�이관이�언급되었다.�부산의�경우�절차문제,�국�신설,�

부서폐지가�언급되었으며�경기도의�경우�조직구조,�청사이원화가�언급되었다.�경북의�

경우�소수직력이�언급되었고�경남의�경우�의회의�권한,�울산의�경우�의회사무국,�전문

기관에�의뢰가�언급되었다.�제주의�경우�부서�통합,�소관상임위�불일치,�조직개편�취

지,�방향성�모순이�언급되었다.�광주는�부서통폐합이�언급되었다.�

명칭변경의�경우�부산,�제주,�울산,�경기에서�언급되었고,�잦은�조직개편은�대전,�

경남,�대구에서�언급되었다.�업무중복은�광주와�서울에서�언급되었으며�기능수행부서�

일원화는�대구,�광주,�서울에서�언급되었다.�부서이관은�서울,�제주,�부산에서�언급되

었으며�조직확대는�경북,�강원,�경기에서�언급되었음을�알�수�있다.�

� � �

그림4-9 지역별-쟁점�네트워크

출처: 저자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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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결론

지방의회가�문제제기한�지방자치단체의�조직개편에�대한�문제제기를�분석한�결과를�

<표�4-33>�전체-쟁점�워드�클라우드의�키워드를�토대로�본연구의�책임성�유형에�따라�

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부서이관,�부서통폐합,�부서신설,�조직확대,�명칭변경,�기능수행부서일원화,�

부서폐지,�기구확대�등과�같은�조직개편의�주요�내용에�대해여,�그와�같은�변화가�업

무분장이나�기능에�부합하여�일하기가�좋은지,�가능수행역량에�영향을�미쳐�성과창출

에�영향을�미친다는�등에�대한�문제제기를�하였다.�이는�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대하여�목표-조직구조의�부합성,�증거에�기반한�분석�등�전문적�책임성,�

결과적�책임성을�요구하고�있다는�것을�알려준다.�

둘째,�부서의�명칭이나�통폐합의�문제에�대해서는�주로�주민에�대한�대응성을�근거

로�비판하고�있다.�특히�부서명칭과�수행기능이�불일치하거나,�유사�명칭이�많아�주민

들로�하여금�혼란을�가져올�수�있는�경우,�대민업무가�많은�부서에서�잦은�부서명�변

경�또는�통폐합이�발생될�경우�이를�자제하도록�하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이와�같

은�문제제기는�지방의회가�주민의�대표로서�지방자차단체�조직관리의�대응성�제고를�

강조하고�있다는�점을�알려주며,�민주적�책임성을�강조하고�있음을�알려준다.� � �

셋째,�잦은�조직개편이�있는�특정�지역의�경우(대구,�부산)�지방의회가�그로인해�발

생되는�업무연계성저하,�직원의�기능수행저하에�따른�조직�성과저하,�의회와의�효율적�

업무협조의�한계,�주민혼란등을�문제제기하며�조직개편에�관한�비판적�검토가�이루어

지는�것을�볼�수�있었다.�특히�반복되는�지방자치단체의�일방적인�조직개편안�제출에�

대해�의회와의�사전논의�부재에�대한�절차적�문제를�제기하기도�했다.�이와�같은�문제

제기는�의회-지자체�간�갈등이�고조되면서�전문적�책임성과�결과적�책임성�문제,�민주

적�책임성과�절차적�책임성�문제를�포괄적으로�언급한�것으로�보인다.� �

넷째,�마지막으로�절차적�책임성의�문제이다.�근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조직권은�

단체장의�고유권한이지만,�이에�대한�의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상황에서�관련�사전

설명�또는�의견수렴�등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채�채택을�통보하게�되는�경우�발생되

는�문제이다.�의회-단체장�간에�유대관계가�긴밀하여�사전에�공식-비공식적�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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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경우에는�큰�문제가�되지�않았으나,�선거�전후�기관장의�방침�변화에�따른�

조직개편�등에�대해서는�비교적�강도높은�갈등이�발생된다.�이�경우�민주적�책임성,�

절차적�책임성의�문제가�강도높게�제기되면서�갈등이�고조되는�특성이�있다.�

이와�같은�결과를�종합할�때,�지방의회는�현행법상�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조직

개편에�관한�감시·감독�권한이�비교적�취약한�상황임에도�지방의회가�비교적�활발하고�

다양한�논거를�들어�문제제기�및�심의를�해�나가는�모습을�확인할�수�있었다.�따라서�

지역�내에서�지방의회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책임성�확보도�충분한�가능성

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그러나�여전히�많은�경우�형식적인�심의절차가�진행되

는�사례가�대부분이라는�점과�조직개편안의�과학적�타당성보다�단지�정쟁의�대상이�되

는�하나의�이슈로�활용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효율성을�저해하는�원인이�

될�수�있다는�한계는�존재한다.�따라서�이에�대해서는�주민의�적극적�참여와�의회에�

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며,�이에�다음과�같은�책임성확보의�네트워크가�지역�내에서�

확보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

예를�들어�OO시에서는�지방의회의�행정감사에�주민모니터링단이�참석하여�의회의�

행정감사활동을�살피기도�한다(김지수�외,�2022).�이�경우�주민을�의식한�지방의회가�

보다�체계적·적극적인�행정감사를�실시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책임성�확보에�기여

할�수�있다.�

� � �

그림4-10 지역�내�책임성�확보�네트워크

주민

의회 자치단체

주민에의한 통제 주민에의한 통제

의회에의한 통제
자기통제

출처: 저자 작성

� � �

다른�사례로는�교육부의�대입공론화�사례를�참고해�볼�수�있다(참여관찰27)).�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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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교육부는�대학입학이라는�교육분야의�가장�핵심적인�쟁점의�방향을�정하기�

위해�시민참여형�조사를�실시하였다.�전문가가�개발한�3가지�정도의�대안�시나리오로�

삼아,�시민참여형�시나리오워크숍을�운영하는�것이다.�이�경우�시민들은�3가지�시나리

오에�대한�학습과�토론을�바탕으로�적절하다고�판단되는�시나리오를�채택하였다.�

이와�같은�방식은�현재�중앙부처�등에서�시도된�국민참여형�조직진단이�가지는�근본

적�한계,�즉�조직운영�및�관리에�대한�주민의�이해도�저하에�따른�보여주기식의�참여

를�지양하고�숙의적·실질적인�참여를�할�수�있게�하는�대안이라고�볼�수�있다.�현재의�

법제도�내에서도�만약�단체장의�의지가�있다면,�단체장이�제시하는�조직개편안과�의회

가�제시하는�수정안�등을�두고�전체�또는�부분의�쟁점에�대한�주민참여형�시나리오워

크숍을�실시할�수�있을�것이다.�이처럼�의회에�의한�통제와�주민에�의한�통제,�그리고�

이�두가지�주체에�의한�통제를�결합한�방법을�활용하여�지역�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책임성�확보를�위한�혁신적�아이디어를�개발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

� � �

그림4-11 지역�내�책임성�확보�네트워크

ƒ요구/동의

„시나리오워크숍

†권고안
제시

주민참여단

ƒ요구/동의
§ 의회-지자체가 공동으

로 시민참여단 구성
§ 시나리오 1·2 제공+전

문가소견제시
§ 주민숙의과정 진행
§ 대안선택 또는 제3의 

절충안 제시  
…권고안제시

‡조례채
택 숙의적 

의사결정

의회

�조직안제시
(시나리오1)

자치단체

‚수정안요구
(시나리오2)

출처: 저자 작성

� � �

27)�연구자가�직접�당시�대입공론화�절차의�타당성�확보를�위한�검증단으로�참석하여�현장의�상황을�모

두�참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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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에�관한�참여주체별�인식�분석

1)�분석의�필요성

본�절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과�밀접한�관련이�있거나�의사결정에�주요한�영

향을�미칠�수�있는�이해관계자들의�인식지도를�그려�보고자�하며�그것의�필요성은�다

음과�같다.

첫째,�통상적인�설문조사로�알기�어려운�인간의�심층적인�인식을�파악할�필요가�있

기�때문이다.�개인의�주관적�선호와�인식의�차이는�인간의�인식,�감정,�태도,�뿐만�

아니라�의사결정과�행동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를�파악하는�것은�중요

하다.�하지만,�통상적�설문조사의�방법은�모집단의�일반적인�생각을�파악하기에는�용

이하나,�개인의�주관적�선호나�인식을�파악하기는�어려움이�있다.�특히,�지자체�조직

관리�책임성이라는�복잡�모호한�주제에�대해�심층�인식을�객관적으로�파악할�필요가�

있다.� �

둘째,�인식들간의�상호관련성을�파악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인간의�주관적�인식

은�다른�주관적�인식들과의�상호작용을�통해�현실에서�드러나며,�많은�갈등�상황과�개

인의�의사결정은�주관성들간의�상호작용의�결과로�볼�수�있다.�본�연구의�주제인�지자

체�조직관리�책임성�또한�다양한�인식들의�상호작용의�결과로�방향성과�지향이�결정될�

것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기초자료를�수집�분석할�필요가�있다.�

셋째,�객관적인�방법을�통해�파악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주관적�인식은�객관적�

과학적�연구대상이�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특히,�연구자의�주관적�관점이�강하게�

투사될�수�밖에�없는�주관적�인식의�해석(interpretation)으로부터�객관성을�담보할�필

요가�있다.�본�연구에서�활용하고자�하는�Q-방법론은�개인이�드러낸�자결적�주관적�

선호를�원자료(raw� data)로�하여�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방법을�변용하여�통계

적으로�응답자들간의�유사한�선호�집단을�군집화�해내는�방법이며,�이를�통해�어느�정

도�응답자들의�주관적�선호를�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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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방법:�Q방법론

Q방법론은�인간의�심층적�주관적�인식을�객관적으로�탐구하기에�적절한�연구방법론

으로�알려져�있다(Brown,�1993;�김흥규,�2008;�Stenner�&�Watts,�2012).�Q방법론

의�5단계�과정에�대한�개요는�다음과�같다.28)�

표4-35 Q-방법론�수행절차

단계 명칭 핵심성공요인 연구계획

1
Q-진술문

작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적절히 진술문을 추출하였는가? 44문항

2 P-셋선정 의견에 대한 유의미한 생각을 가진 응답자를 선정하였는가? 18명

3 Q-분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솔한 의견이 표출되었는가? 온라인

4 Q-분석 적절한 과학적 방법으로 수행되었는가? Ken Q analysis

5 Q-해석 연구자가 전문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는가? 사후인터뷰

주: Q설문지는 부록1 참고

출처: 저자 작성

� � �

3)�분석�결과

(1)�기초정보�

응답자별�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유의미하게� 식별된� 응답자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s)를�나타내면�다음�표와�같다.�

28)�첫째,�Q-진술문의�작성이다.�Q-진술문은�해당�주제를�둘러싼�다양한�의견의�종합(Concourse)과�

이를� 대표적� 진술문으로� 추려내는� Q-sampling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응답자의� 선정

(P-set)이다.�응답자는�일반적인�연구에서의�변수와�같은�기능을�한다.�따라서,�이들은�추출된�Q

진술문에�대해�유의미한�의견을�피력할�수�있는�대상으로�작위적으로�선정되어야�한다.�셋째,�Q-

응답(Q-sort)이다.�Q응답은�진술문에�대해�응답자가�분류하는�과정을�의미하며,�서열화(ordered)

된�형태로�응답값이�도출되어야�한다.�넷째,�Q-분석의�과정이다.�Q-방법을�위해�최적화된�분석�프

로그램(Ken�Q-analysis,�PQ-method)를�활용하거나�일반적�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활용하여�분

석할�수�있으며,�통상적으로�요인분석의�방법을�변용하여�유형이�도출된다.�다섯째,�마지막�다섯번

째의�과정은�도출된�결과의�해석이다.�해석은�도출된�요인의�절대적�극단값(가장동의하는�문장과�

동의하지�않는�문장�등)과�다른�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차이나는�진술문,�모든�유형이�동의하는�

진술문�등을�근거로�수행된다.�때때로�사후�인터뷰�등을�통해�분석결과의�신빙성과�타당성을�높이

기�위해�추가�연구를�수행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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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6 Q-분석에�따른�요인적재량

� � �

전체변량�가운데�4개의�구분되는�요인이�설명하는�부분으로�해석될�수�있는�설명력

은�59%로�나타나고�있다.각�유형별�응답자는�다음과�같은�특성을�지닌다.�제1유형으

로�분류되는�응답자는�총�4명으로,�시민단체�3명,�연구직1명으로�시민단체가�다수를�

차지하고�있으며,� 설명력은� 15%이다.�제2유형으로�분류되는�응답자는�총� 4명으로,�

중앙정부�공무원이�4명으로�전원이�중앙부처�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설명력은�

15%이다.�제3유형으로�분류되는�응답자는�총�5명으로,�전원이�지방정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설명력은�15%이다.�제4유형으로�분류되는�응답자는�총3명으로,�연

Q sort Factor 1 Factor 2 Factor 2 Factor 3

1_지자체공무원1 0.5853 -0.087 0.5289 -0.2569

2_연구직3 0.0446 0.0808 0.0136 0.7*

3_중앙부처공무원1 0.0928 0.7963* -0.0783 0.0793

4_지자체공무원3 -0.1421 0.0501 0.5725* 0.3931

5_중앙부처공무원2 -0.3971 0.7234* 0.2834 -0.0719

6_연구직1 0.3653 0.0252 0.1597 0.6509*

7_지자체공무원4 -0.3066 -0.075 0.6591* 0.2214

8_연구직2 0.0177 0.4023 0.2006 0.3933

9_연구직4 0.8056* -0.013 -0.0304 0.0357

10_중앙부처공무원3 0.3055 0.6574* 0.2331 -0.0139

11_시민단체1 0.4836* 0.2497 -0.0162 0.4126

12_지자체공무원5 0.2018 0.0101 0.7577* 0.0271

13_시민단체2 0.4841* 0.0105 -0.004 0.3932

14_시민단체3 0.1059 -0.1072 -0.0243 0.7976*

15_지자체공무원6 -0.025 -0.4935 0.5209* 0.1406

16_시민단체4 0.7583* -0.1294 0.0615 0.3819

17_중앙부처공무원4 -0.2197 0.7316* -0.2275 0.0708

18_지자체공무원6 0.1727 0.2126 0.7247* -0.2048

설명력 15 15 15 14

주: *유형은 별 5%이하에서 유의미하게 분류된 응답자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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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2명,�시민단체�활동가�1명으로�구성되어�있어�연구직이�다수를�차지함.�설명력은�

14%이다.�각�유형별로�소속집단이�뚜렷이�드러나는�특성을�지니고�있다.�유형별�상관

관계는�다음과�같다.�상관관계는�유형들간의�관계를�정량적으로�나타내주는�지표이다.�

결과값에�따르면,�유형별�상관관계의�절대값은�2유형과�3유형이�0.0205으로�가장�낮

으며,�유형1과�유형4의�상관관계가�0.3867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유형들간의�

관계는�독립적인�관계를�가진�것으로�판단할�수�있다.�

표4-37 인식유형의�상관관계�표

구분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1 1 -0.0775 0.0922 0.3867

factor 2 -0.0775 1 0.0205 -0.0207

factor 3 0.0922 0.0205 1 0.128

factor 4 0.3867 -0.0207 0.128 1

출처: 저자 작성

� � �

지금까지의� 기초정보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력은� 최저� 14%~최고

15%로�특정한�인식유형이�우세를�점했다거나�지배적인�견해라고�보기는�어렵다.�무엇

보다�응답자들의�분포가�소속�기관이나�특성에�따라�확연히�구별되는�특성을�가지고�

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Q방법론은�일반화를�위한�방법론이�아니기�때문에�해당�집

단의�특성인지�개인의�성향인지에�대해서는�판단하기�어렵다.�

유형별로�가장�선호하는�응답에서부터�선호하지�않는�응답까지를�서열로�나타내면�

다음과�같다.�이때,�서열이�높을수록�각�유형이�가장�동의하는�진술문이며,�낮을수록�

가장�동의하지�않는�진술문으로�이해할�수�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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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8 유형별�선호�응답�순위표

번호 진술문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Rank Rank Rank Rank

1
지자체의 조직운영은 자치조직권의 원칙을 충실
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37 8 37 38

2
지자체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우선적 가치로 
두어야 한다

8 35 30 11

3
지자체의 조직운영은 정치적 기준이 아닌 합리
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18 41 40 32

4
지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은 법률의 범위를 벗
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3 15 28 18

5
지자체의 조직설치 권한은 민주적 선거로 당선
된 지자체장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41 16 33 23

6
지자체의 조직설치·운영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
영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40 13 6 26

7
지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는 지자체가 궁
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
다

21 17 20 2

8
지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
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44 40 15 17

9
지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
당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35 31 7 25

10
지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
역주민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 

43 21 4 29

11
지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내부에서의 엄격한 자체감사가중요
하다

20 19 25 10

12
나에게 책임성은 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의미한
다

5 25 27 16

13
나에게 책임성은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이 확
보되었는지 여부로 인식된다

12 44 26 13

14
나에게 책임성은 조직 내부 최고결정권자의 지
시 이행 여부를 의미한다

6 12 16 1

15
나에게 책임성은 양심과 윤리에 기반한 임무(업
무) 수행으로 인식된다 

28 43 3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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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Rank Rank Rank Rank

16
나에게 책임성은 임무(업무) 수행 시 민원인에 
대한 책임으로 여겨진다

7 10 21 8

17
나에게 책임성은 소속 조직의 미션과 비전의 실
현 여부로 이해된다

31 30 38 3

18
나에게 책임성은 지자체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7 37 44 4

19
나에게 책임성은 지자체가 기구와 인력을 방만
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29 34 41 6

20
나에게 책임성은 법과 규칙에 정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다. 

15 28 31 7

21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39 4 42 37

22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에 관한 책임성을 확보하
기 위해 보다 엄격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17 33 8 21

23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자율성에 기반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34 6 43 42

24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민
의 직접 참여수단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38 9 10 31

25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책임수행 여부가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시상금, 
교부세 등)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0 38 14 20

26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내부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

23 26 22 30

27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양
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33 18 17 40

28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30 5 13 12

29
지자체 조직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공무원 인력관리 방향을 설정한 다
음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4 24 1 15

30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
해 인구 변화에 따라 조직의 적정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22 42 35 44

31
현재 자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
제 장치는 충분하다

25 1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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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Rank Rank Rank Rank

32
현재 지자체 조직관리 정책의 주된 결정자는 중
앙정부(행안부)인데, 이는 지자체의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13 2 34 34

33
현재 지자체 조직관리 정책의 주된 결정자는 중
앙정부(행안부)인데, 이는 지자체의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24 14 36 36

34
지방자치의 심화는 지방행정조직의 방만한 경영
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 27 3 9

35
지자체장의 인기영합주의는 지방행정조직의 비
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26 22 24 35

36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정보의 투
명성을 신장시켜 지자체 조직관리의 책임성 확
보를 용이하게 한다

32 7 12 27

37
현재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은 많이 확대되
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았
다

19 39 11 24

38
지자체 조직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조직의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수집·관리되지 않아서 우선적으
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1 23 19 39

39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9 20 2 19

40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현실을 모른 채 통제하려
는 경향이 강하다

11 3 29 33

41
지자체 집행부는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
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36 36 32 43

42
지자체장은 임기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42 32 9 41

43
지자체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안부에서 배포한 
조직진단 매뉴얼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14 11 5 14

44
조직진단 매뉴얼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조직인력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16 29 23 28

주: 해석은 순위가 높을수록 유형이 적극 동의하는 진술문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유형별로 적극 반대

하는 진술문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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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의된�vs.�쟁점이�되는�인식

Q분석의�결과�다양한�진술문에�대하여�모든�인식유형이�공통적인�인식을�가지는�합

의가능성이�높은�진술문(Consensus� Statements)이�있는가하면,�인식유형�간의�선호�

차이가�극명하여�쟁점이�되는�진술문(Disagreement� Statements)도�존재한다.�본�부

분에서는� 합의된� 인식(Consensus� statements)와� 쟁점이� 되는� 인식(Disagreement�

Statements)를�확인하고�이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합의된�인식에�대해�설명하면�다음과�같다.�지자체�집행부의�조직규모�확대�

경향이�강하다는�진술문(41번)에�대하여�모든�인식유형이�공통적으로�반대하는�성향

이�나타나고�있다.�즉,�현재의�지자체는�현실적으로�조직�규모�확대를�하기�자율적으

로�성취�하기�어렵거나�그러한�의사가�없다는�점에서�공통된�인식이�형성되어�있다고�

볼�수�있다.�다음으로,�행안부가�제작�배포한�조직진단�매뉴얼이�실효성이�없다는�진

술문(43번)에�대하여�모든�인식유형이�어느정도�동의하고�있다.�이는�현재의�지자체�

조직관리�상황이�만족스럽지�않으며�개선이�필요하다는�점에서�공통된�인식을�공유하

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다음으로�쟁점이�되는�인식에�대해�설명하면�다음과�같다.�지역주민�참여에�대한�의

견을�보여주는�진술문(10번)에�대하여�유형3은�강하게�동의하는�반면�유형1은�강하게�

반대하여�상반된�인식을�보여주고�있다.�유형1은�과학적분석을�토대로�지자체�조직관

리를�주장하는�반면,�유형3은�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해�합의적�의사결정을�선

호하기�때문이다.�

한편,�지자체�조직�자율성�확대�주장(진술문�21,� 23번)에�대하여�유형2는�동의하는�

반면�유형3,4는�강력히�반대하는�입장이며,�유형1도�반대하는�입장이다.�유형2는�지자

체�조직관리는�지자체가�책임지고�관리하는�것을�선호하는�반면�유형3은�지방정부가�아

닌�지역사회�참여를�유형4는�현재의�제도�개선보다�개인의�윤리를�강조한다는�점,�유형1

은�권한�이양보다�과학적�관리를�강조한다는�점에서�상반된�인식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책임성에�대해�현재�주어진�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것을�강조한�진술문

(18번)에�대하여�유형4는�강력히�동의하는�반면�나머지�인식유형은�반대하는�성향이�

나타나고�있다.�이는�유형4는�책임성에�대해�개인윤리의�관점에서�보는�성향이�강한�

반면�다른�유형은�책임성�확보의�관점이�다르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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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9 공통된�vs.�쟁점이�되는�진술문

번호 진술문
유형 표준

편차1 2 3 4

합
의

41
지자체 집행부는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3 -3 -2 -5 .141

43
지자체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안부에서 배포한 조직

진단 매뉴얼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2 2 4 2 .155

쟁
점

10
지자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

민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 
-5 0 4 -1 1.417

21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3 4 -4 -3 1.516

23
향후 지자체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자율성에 기반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 3 -5 -4 1.61

18
나에게 책임성은 지자체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3 -5 4 1.652

출처: 저자 작성

� � �

공통된�그리고�쟁점이�되는�인식에�대한�논의의�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현

재�체�조직관리는�자율성이�낮아�방만한�경영을�하기�어려우며,�지금의�관리�상태는�

개선의�여지가�있다는�점에서�인식을�공유한다.�그러나,�어떤�방향과�방법으로�개선해

야�하는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리는데,�특히�지역주민의�참여,�지방정부의�자율성�

확대,�개인직업윤리의�강화�부분에서�이견이�존재한다.�이하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

책임성에�대한�유형별�인식을�분석하여�심층적�인식을�탐구하고자�한다.� �

� � �

(3)�인식유형1:�합리주의자

분석과정은�다음과�같다.�인식유형1에�대하여�절대적�극단값,�상대적�극단값을�중

심으로�해석하고,�특징을�드러낸다음�이를�바탕으로�적절한�명칭을�부여한다.�

유형1에�대한�개요는�다음과�같다.�이�유형은�지자체�조직관리에�대해�현재�체계적�

과학적�분석이�되지�않고�있음에�문제의식을�가지고�있으며,�이를�보완할�수�있는�합

리적�체계를�마련하고,�이것을�적절히�법제화하여�적용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는�인

식�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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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유형은�합리적사고에�기반한�과학적�지자체�조직관리를�옹호하는� “합리주의자”

로�명명코자�한다.�구체적�특성은�다음과�같다.�첫째,�1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의�직

업적�특성은�시민단체�다수이다.�본�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은�총4명으로�식별�되었으

며,�그들의�직업은�시민단체�종사자�3명,�전문연구자�1명으로�분류되어�시민단체�종사

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둘째,�본�유형은�지자체�조직관리를�위해�과학적�정보�수

집,�분석,�조직인력관리�모델�구축�옹호한다.�그�근거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

형1의�선호는�다음과�같다.�

� � �

(+5,*)29)� 38.�지자체�조직관리를위한�인력이나�조직의기초정보들이�제대로수집·

관리되지�않아서우선적으로�이�문제부터해결해야�한다�

(+4,*)�29.�지자체�조직관리를합리적으로�하기�위해서는국가�전체의�공무원�인력

관리방향을�설정한�다음지자체에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

(+1,�**)� 3.�지자체의�조직운영은�정치적�기준이�아닌�합리적이고�과학적인�기준�

하에�관리되어야�한다

� � �

이런�점에서�보면�이�유형은�조직기초정보를�수집�분석하여�모든�지자체에�공통적으

로�적용될�수�있는�공통된�조직관리�모델을�구축하여�적용하기를�바라는�합리적�모형

을�지지하는�입장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인식의�배경에는�다음과�같은�인식이�존재한다.�현재�지자체�조직관리가�방

만하게�운영되고�있으며,�중앙정부도�적절한�기능을�못하고�있다는�인식이다.�그�근거

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1의�선호는�다음과�같다.�

� � �

29)�독해법:�(1)�진술문의�값은�5~+5로�분포되어�있다.�+5에�가까울수록�강력히�동의함을�5에�가까

울수록�강력히�부동의함을�의미한다.� (2)�진술문은�다른�유형과�통계적으로�구분된�값을�가질�수�

있다.�‘*’은�유의수준�0.05이며,�‘**’은�유의수준�0.01에서�통계적으로�다른�유형과�구별되어�그�

유형의�고유한�특성임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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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4.�지방자치의�심화는�지방행정조직의�방만한�경영이라는�부작용을�초래하

고�있다

(+2,� *)� 40.�중앙정부는�지자체의�현실을�모른�채�통제하려는�경향이�강하다

(+3,�**)�32.�현재�지자체�조직관리�정책의�주된�결정자는�중앙정부(행안부)인데,�

이는�지자체의�조직관리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다

이�유형은�책임성의�의미에�대하여�법률에�근거한�관료제적�질서의�준수를�옹호한

다.�그�근거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1의�선호는�다음과�같다.

�

（＋4）4.�지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은�법률의�범위를�벗어나지�않도록�조직을�운

영하도록�하는�것이다

（＋４,�＊）12.�나에게�책임성은�법과�규정의�준수�여부를�의미한다

� � �

한편�이�유형은�지방분권,�중앙정부권한�강화에는�강력히�반대한다.�그�근거가�되는�

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1의�선호는�다음과�같다.�

� � �

(-5,**)�10.�지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지역주민의�감시와�참여가�

중요하다

(-5,*)�8.�지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중앙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4,**)�5.�지자체의�조직설치�권한은�민주적�선거로�당선된�지자체장의�의지를�실

현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야�한다

� � �

인식유형1의�입장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현지자체�조직관리는�현실을�정확히�모르는�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과도한�정치적�활동으로�인하여�제대로�되지�않다고�판단한다.�지

자체�책임성�확보는�적절한�법규정과�질서의�확립을�통해�가능하며,�이를�위해서는�무엇

보다�과학적이고�합리적인�정보수집,�체계적분석,�적절한체계�구축을�통해�통일적으로�적

용되어야�한다고�믿는다.�따라서,�본�유형은�“합리주의자”의�관점으로�명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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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인식유형1(합리주의자)의�인식

출처: 저자 작성

� � �

(4)�인식유형2:�책임이양옹호자

인식유형2의�개요는�다음과�같다.�이�유형은�지자체�조직관리에�대해�현재�행안부�

중심의�조직관리�체계에�문제가�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적절한�준비과정을�거처�지

방정부의�조직관리는�지방정부가�책임지는�것이�합당하다고�생각하는�인식�유형이다.�

이�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은�모두�중앙정부의�공무원이다.�이�유형은�적절한�준비를�

통해�지자체가�자율적으로�조직관리를�해야한다는�신념을�드러내고�있다는�점에서�“책

임이양옹호자”로�명명된다.

인식유형2의�특성은�다음과�같다.�첫째,�본�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의�직업적�특성

이다.�본�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은�총4명으로�식별�되었으며,�그들의�직업은�전원�중

앙부처�공무원이다.�

둘째,�이�유형은�현재�중앙정부�중심의�지자체�조직관리체계에�대한�비판적�의식을�

강하게�가지고�있다.�그�근거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2의�선호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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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현재�지자체�조직관리�정책의�주된�결정자는�중앙정부(행안부)인데,�

이는�지자체의�조직관리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다

(+4,*)� 40.�중앙정부는�지자체의�현실을�모른�채�통제하려는�경향이�강하다

(-4,*)�8.�지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중앙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 � �

셋째,�지자체�조직관리에�대해�지방정부의�자율성�확대에�긍정적의견을�피력하고�있

다.�그�근거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2의�선호는�다음과�같다.�

� � �

(+4,*)� 21.�지자체의�조직�자율성은�지금보다�확대되어야�한다

(+3,**)�23.�향후�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지자체�자율성에�기

반한�제도�도입이�필요하다

� � �

넷째,�지방정부�자율성�확대를�위해서는�개인의�윤리의식�강화�,�자율성에�대한�책

임이�확보할�수�있는�제도�마련�필요성을�촉구한다.�그�근거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

인식유형2의�선호는�다음과�같다.�

� � �

(+4)�28.�향후�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를�위해서는�공직자의�윤리�교육이�강

화되어야�한다

(+5)� 31.�현재�자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확보를�위한�통제�장치는�충분하다

(+3,**)�23.�향후�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지자체�자율성에�기

반한�제도�도입이�필요하다

� � �

이�유형은�현재�중앙정부�중심의�지자체�조직관리�체계가�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

음에�문제의식을�가지고�있다.�지금�상태에서�새로운�전국적�제도를�보완하기�보다는�

지방정부로의�조직관리�자율성확대와�책임확보를�위한�제도를�마련하고�개인수준의�책

임의식을�강화할�것을�중시하는�인식유형으로�해석할�수�있다.�따라서�본�유형은�“지

방정부분권�옹호자”로�명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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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 인식유형2(책임이양옹호자)의�인식

출처: 저자 작성

� � �

(5)�인식유형3:�참여주의자�

유형3�분석의�개요를�서술하면�다음과�같다.�이�유형은�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

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방정부로의�권한�이양으로는�부족하고�지방자치에�실질적인�

책임과�영향력이�있는�지방의회와�시민사회의�적극적인�참여를�옹호하는�입장이다.�지

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를�통해�그�성과가�실질적�의미의�지방자치의�성과에�기여

하기를�기대하는�입장으로�해석된다.�

이�인식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은�모두�지자체�소속�공무원이다.�실질적�지방자치�

구현을�위해�지자체�조직관리�체계를�핵심이해관계자의�참여�속에서�확립하는�것을�지

향한다는�점에서� “참여주의자”로�명명하였다.�

이�유형의�구체적�특성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첫째,�본�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

은�총5명으로�식별�되었으며,�그들의�직업은�전원�지방정부�공무원이다.�둘째,�이�인

식유형은�현재의�지자체�조직관리에�대해�중앙정부의�매뉴얼은�잘�활용되지�않고�있으

며,�지자체는�방만한�경영을�하고�있으며,�지방의회�또한�지자체�조직확대에�찬성하는�

경향이�강하다고�인식하고�있다.�그�근거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3의�선호는�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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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지방자치의�심화는�지방행정조직의�방만한�경영이라는�부작용을�초래하

고�있다

(+4,*)�43.�지자체�조직관리를�위하여�행안부에서�배포한�조직진단�매뉴얼은�거의�

활용되지�않는다

(+2,**)�42.�지자체장은�임기�내에서만�책임을�지기�때문에�중장기적인�관점에서�

조직과�인력을�관리하는�것을�경시하는�경향이�있다

(+5,*)� 39.�지방의회는�지자체의�조직을�축소하고�인력을�줄이는�것을�싫어하는�

경향이�강하다

� � �

셋째,�지자체�조직관리를�위해서는�국가전체의�틀을�합리적으로�마련하고,�시민과�

지방의회의�적극적�참여를�통한�비판과�감시가�중요하다는�의견을�피력한다.�그�근거

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3의�선호는�다음과�같다.� �

� � �

(+5,�*)�29.�지자체�조직관리를�합리적으로�하기�위해서는�국가�전체의�공무원�인

력관리�방향을�설정한�다음�지자체에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

(+4,�**)�10.�지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지역주민의�감시와�참여

가�중요하다

(+3,�**)� 9.�지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해당�지방의회의�역할이�

중요하다

� � �

본�유형의�인식을�종합�요약하면�다음과�같다.�본�유형은�현재�지자체�조직관리는�

정부�중심의�조직관리로�인하여�문제점이�발생함을�지적한다.�다양한�이해관계자�특히�

시민과�지방의회의�참여를�통해�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을�확보하자는�것을�강조하

는�인식을�드러낸다.�결론적으로�본�인식유형은�지자체�조직관리를�다양한�외부의�핵

심주체들이�참여하기를�바라는� ‘참여주의자’로�명명하고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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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4 인식유형3(참여주의자)의�인식

출처: 저자 작성

� � �

(6)�인식유형4:�직업윤리옹호자�

인식유형4의�개요는�다음과�같다.�인식유형4는�현제도의�개선보다는�이를�담당하고�

있는�책임자의�윤리적�의식을�강조하는�입장으로�요약될�수�있다.�이런점에서�보면�개

인의�윤리의식의�고양과�직업�윤리를�강조하는�입장으로�해석된다.�개인의�윤리와�역

할을�충실히�수행하는�것에서�조직관리�책임성을�찾고�있다는�점에서�직업윤리옹호자

로�명명하였다.�구체적�특성은�다음과�같다.�첫째,�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의�직업적�

특성이다.�본�유형으로�분류된�주관성은�총3명으로�식별�되었으며,�그들의�직업은�연

구직2명,�시민단체1명으로�연구직이�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둘째,�현�지자체�조직관

리는�국가에�대한�책임이라�생각하며,�현재의�지자체�책임관리�제도에�대한�문제의식

이�낮다.�그�근거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4의�선호는�다음과�같다.�

� � �

(+5,**)� 7.� 지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확보는�지자체가�궁극적으로�국가에�대해�

책임을�지는�것을�의미한다

(+4,� *)� 31.�현재�자자체의�조직관리�책임성�확보를�위한�통제�장치는�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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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지자체�집행부는�조직의�규모를�확대하고,�인력을�지속적으로�증원하려는�

경향이�강하다

(-5,)�30.�향후�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인구�변화에�따라�조직

의�적정규모를�예측할�수�있는�모델이�필요하다

� � �

셋째,�따라서�개인수준에서의�책임확보를�위한�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한

다.�그�근거가�되는�진술문과�드러난�인식유형4의�선호는�다음과�같다.�

� � �

(+5,**)�14.�나에게�책임성은�조직�내부�최고결정권자의�지시�이행�여부를�의미한다

(+4,**)� 17.�나에게�책임성은�소속�조직의�미션과�비전의�실현�여부로�이해된다

(+4,**)�18.�나에게�책임성은�지자체�기구와�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을�의

미한다

(+3,**)�19.�나에게�책임성은�지자체가�기구와�인력을�방만하지�않게�운영하는�것

을�의미한다

� � �

이러한�특성을�바탕으로�유형의�특성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이�인식유형은�지자

체�조직관리는�국가에�대한�책임확보를�위해�수행되어야�한다는�믿음을�가지며,�지금�

중앙정부가�위계적으로�통제하는�현�제도에�대한�문제의식은�낮다.�지자체�조직관리�

책임확보를�위해서는�개인수준에서의�윤리의식�제고와�효율적�운영을�위한�노력을�강

조하는�인식으로�이해할�수�있다.�따라서�이�유형은�개인의�직업윤리를�중시한다는�점

에서� “직업윤리옹호자”로�명명할�수�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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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인식유형4(직업윤리옹호자)의�인식

출처: 저자 작성

� � �

4)�해석

(1)�집단별�특성

통상적으로�각�집단의�구성원이�속한�집단의�이익이나�생각을�대변할�것이라고�예상

할�수�있는데,�연구의�결과�그렇지�않음이�발견되었다.�통상적인�예측과�반대되는�연

구의�결과가�도출되었다는�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다.�

시민단체�구성원은�참여를�강조할�것으로�예상되나�과학적�접근을�중시하며�정치적�

접근을�배제하는�인식을�가지고�있었으며,�중앙부처�공무원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자

율성과�전문성�강화를�통해�조직관리의�책임성을�확보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다.�이

는�현재�정부의�정책목표�및�방향과�일치하는�성향을�가진다고�해석할�수도�있다.�지

방자치단체�공무원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조직관리�권한의�강화를�요구하는�것이�아

니라�다양한�주체의�참여를�통한�책임성의�강화에�대한�인식이�있다는�점이�특징적이

다.�이러한�점에서�보면�각�책임주체들은�현상황에�대한�비판적�인식을�바탕으로�보다

나은�방안을�고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단,�Q연구방법론은�일반화를�위한�방법

이�아니기�때문에�본�연구결과만을�바탕으로�집단의�성향으로�단정�짓기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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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의�종합:�두개의�축과�인식지도�

식별된�4개의�인식유형은�다음의�두�개의�축에�따라�구분해�볼�수�있다.�가로축은�

지자체�조직관리�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의�공적주체의�참여(다주체)를�지지하냐�아니

면�소수의�엘리트(엘리트)가�의사결정하냐에�따라�구분할�수�있다.�1유형,�4유형은�소

수의�엘리트가�의사결정해야�한다는�의견으로�위차할�수�있다.�즉,�1유형은�합리적�사

고를�수행할�수�있는�연구자와�같은�전문엘리트가�의사결정해야�하며,�4유형은�현재의�

상태�그대로�중앙정부가�통제하고�지방정부가�집행해야�한다는�의견으로�해석할�수�있

다.�한편�3유형은�현재보다�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해야�한다는�의견이기�때문에�지

금보다는�참여자가�늘어난다는�것을�지지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다시�말해,�시

민사회와�지방의회가�활발히�참여하여�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을�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2유형은�지방정부의�엘리트로�책임주체를�분권해야�한다는�의견이

며,�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의사결정에�주요한�역할을�해야한다는�입장이다.�

세로축은�지자체�조직관리�의사결정의�기준으로�구분할�수�있다.�하나의�극단에는�

과학적�합리적�의사결정을�옹호하는�입장이다.�1유형은�과학적�합리적�의사결정을�적

극적으로�지지하는�입장이며,� 2유형은�과학적합리적�의사결정에�대해�반대하지�않는�

입장이다.�4유형�또한�현재의�제도를�긍정한다는�입장에서�중립적인�입장으로�해석할�

수�있다.�다른하나의�극단은�정치적�합의적�의사결정을�지지하는�입장이다.� 3유형은�

다양한�주체의�참여를�통해�정치적으로�모두가�합의할�수�있는�의사결정을�지지하는�

입장으로�해석할�수�있다.� �

이상의�두축을�바탕으로�인식지도를�나타나면�아래�그림과�같다.�이�인식지도가�시

사하는�바는�다음과�같다.�현재의�지자체�조직관리에�대한�제도에�대한�문제의식이�없

는�경우가�출발점으로�이해할�수�있으며�이는�제4유형에�위치한다고�볼�수�있다.�한

편,�제도나�운영에�대한�개선방향에�대안�의견이�어디에�있냐에�따라�1,2,3유형으로�

발전할�수�있다.�1유형은�과학적�합리성에�초점을�2유형은�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의�

분권에,� 3유형은�외부�참여의�확대에�초점이�맞춰져�있다.�

무엇보다�1,2,3,4유형은�대립하거나�갈등하는�관계는�아님을�주의할�필요가�있다.�

합의적�의사결정을�지지하는�3유형의�경우에도�합리적�과학적�분석에�바탕한�의사결

정을�반대하는�것은�아니며,�엘리트�중심의�의사결정을�지지하는�1,4�유형의�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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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보의�투명성과�비판과�견제에�바탕한�건전한�의사결정을�반대할�가능성은�적을�

것이다.�

그러한�점에서�합리적�의사결정을�지향하되�다양한�주체가�참여해서�의견을�피력할�

수�있고�투명한�정보�공개에�바탕을�둔�지자체�책임성을�확보하는�방향에�대해�고민할�

필요가�있을�것이다.�

� � �

그림4-16 인식지도

출처: 저자 작성

� � �

5)�시사점

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은�궁극적으로는�어느�것이�지자체의�성과확보에�유리한

지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인식지도에�비추어�보면�과학적�합리성을�중시할�경우�

1번�방향으로,�합의적합리성을�중시할�경우� 3번�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하지만�앞에서도�밝혔듯이�이는�대립적인�관계는�아니다.�즉,�합의적�합리성의�토대

위에서�과학적�합리성을�추구하여�이해관계자�사이에�신뢰를�구축할�필요가�있다.�

결국,�신뢰구축을�위한�거버넌스�체계�확립이�핵심적인�지향이�될�것이다.�이를�위

해서는�참여�확대에�기반한�과학적�합리성�체계�구축,�적절한�거버넌스�구축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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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합의하고�지역주민이�만족할�만한�조직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전환과정에서�정보공개,�성과중심관리,�시범적용과�같은�정책수단들을�적극활

용�할�필요가�있다.�즉,�조직관리에�대한�투명한�정보공개를�통하여�과학적�분석�및�

이해관계자�사이의�신뢰를�구축하고�과학적�성과지표를�수립하여�정치적�논란을�최소

화하며�새로운�제도에�대한�시범적용등을�활용한�신중한�적용을�지역주민이�만족하고�

국가의�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기여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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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책임성�확보�수단의�재설계�방안

1.�타당성�판단�기준

이번�절에서는�앞에서�검토한�여러�수단들을�대상으로�수단의�타당성을�제고하기�위

한�재설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앞에서�논의한�지자체�조직관리의�책임성�확보�제

도의�목표와�책임성�인식에�관한�분석을�토대로�타당성�판단�기준을�설정하여�분석하

기로�한다.�구체적인�검토�기준은�아래�표에서�제시한�바와�같다.

우선,�국가�전체적�차원에서는�지자체�조직�운영의�비용과�편익을�일치시키기�위한�

노력이�필요한데,�앞서�논의한�바와�같이�재정�분권�수준이�높지�않은�우리나라�상황

에서는�지자체�각자는�비용과�편익의�불일치가�발생하므로�비용에�관한�인식을�제고시

키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지자체�자체적으로도�장기적으로는�지자체�재정건전성

을�토대로�한�조직�운영에�관한�인식을�제고하여야�하며,�또한�조직규모�적정성과�운

영�방식에�관해서는�최대한�다양한�의견�수렴을�통한�합리적�결정으로�나아가야�한다.

책임성�인식�내용을�토대로도�타당성�검토�기준을�도출할�수�있는데,�목표를�기준으

로�한�논의와�완전히�분리되지는�않으나�좀�더�다양하고�풍성한�논의를�위하여�검토할�

필요가�있다.�민주적�책임성�제고�차원에서는�주민의�의견을�좀�더�적극적으로�반영하

기�위한�방안인지를�검토해�볼�필요가�있으며,�이러한�다양한�논의를�위한�전제로서�

투명한�정보와�과학적�근거를�토대로�한�의사�결정에�관한�방안도�제고되어야�한다.�

조직관리의�영역에서는�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될�수�있는데�이런�상황일수록�서로�

협의하고�소통하는�절차적�책임성이�중요하므로�이에�근거한�수단의�보완을�검토하여

야�한다.�또한�이와�동시에�목표로�한�결과에�대한�책임을�지도록�하는지에�대해서도�

살펴보아야�한다.�물론�공공행정의�필수적인�요소인�법과�규율에�근거하는�책임성을�

기준으로�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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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0 책임성�확보�수단�타당성�검토�기준

구분 가치 검토 기준

목표

총체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 조직관리 비용에 대한 
인식 제고

§ 불이행시 강력한 사후 제재 마련

국지적 합리성
(합의적 합리성)

§ 조직관리 편익 수용 경
로 다양화

§ 조직규모 적정성과 운용 방식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지방재정건정성에 근거한 조직 운영 
전제 필요

책임성 
인식

민주적 책임성 § 주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마다 반영하려 노력하는가?

전문적 책임성 § 투명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가?

절차적 책임성 § 참여 주체 간에 의견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결과적 책임성 § 목표로 한 성과를 산출하였는가?

법적 책임성 § 법과 규율에 근거하여 행동하는가?

출처: 저자 작성

� � �

2.�재설계�방안

지자체의�조직관리는�한�번의�의사결정으로�마무리되는�정태적인�활동이�아니라�단

기�또는�장기간의�기간�동안의�주기를�가지고�이루어지는�동태적인�과정이다.�지자체�

담당자는�정책�단계-정책기획�단계,�정책집행�단계,�정책평가·환류�단계-별로�여러�

주체들을�동시에�맞닥뜨리면서�책임성�확보�노력을�기울이게�되므로�이하에서는�정책�

단계별로�책임성�확보�수단�재설계�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 � �

1)�정책기획�단계

(1)�조직관리�특성

정책기획�단계에서�지자체는�단기�또는�중장기의�적정�인력�규모를�결정하고,�지자

체�행정�수요�특성에�부합하는�인력�배분을�결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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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설계�목적

국가�전체적인�합리성�관점에서는�지자체�재정건전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인

력�규모�결정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다.�지자체�차원의�국지적인�합리성�관점에서

는�지자체의�다채로운�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기능을�설정하고�인력을�배분하는�결

정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인데�이�또한�지자체�재정건전성의�제약�하에서�고려하도록�

하는�것이다.

� � �

(3)�재설계�방안

①�계층제(법적)�거버넌스�차원

현재는�조직관리�관련�법령과�조례,�그리고�행정안전부의�조직관리지침이�주요�통제�

수단이다.�지자체는�매년�기준인건비제�하에서�기준인건비와�기준인력을�통보받고�있

으나�기준인건비와�기준인력을�초과하여�운영하더라도�이에�대한�불이익이�없는�방향

으로�제도�개선이�되어�왔었다.30)조직운용의�편익과�비용�부담이�다소�분리되어�있는�

우리나라의�자치�제도�하에서�이는�인력의�확대�운용�결과를�가져올�여지가�크다.�이

에�대한�방안으로서�우선은�조직�운용의�비용을�현재보다�더욱�가시화하고�조직관리에�

관한�결정에�이를�반영하도록�하는�것이다.�더욱�근본적으로는�조직관리를�효율화하여�

비용을�줄이도록�하는�것이다.�

우선�조직�운용의�비용을�현재보다�더욱�가시화하는�방안으로서�인건비추계와�결합

한�중기인력운용계획을�작성하여�이를�준수하도록�할�필요가�있다.�이는�중앙정부와�

지자체가�동시에�수행해야�하는데�중앙정부는�전체�공무원�수에�대한�중기인력계획을�

작성하고�이를�준수하도록�노력하고,�지자체도�자체�인력�규모에�대한�중기인력계획이�

유명무실화되지�않도록�준수�의무를�가져야�한다.�중앙정부나�지자체의�중기인력계획

에는�지자체�본청의�인력�뿐만�아니라�지방�공사,�공단�등�공기업에�관한�조직관리�내

용도�포함될�필요가�있다.�본청과�공기업의�기능은�상호�연계되어�있어서�지자체�기능�

수행의�효율화를�위해서는�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또한�본청의�인력을�

축소하면서�지방�공기업의�규모를�확대할�유인도�있기�때문에�지자체�조직관리의�대상

30)�다만,�기준인건비�초과에�대한�패널티가�부활되어�올해�운용�결과에�대한�패널티가�부여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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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방�공기업을�포함하여야�한다.

지자체가�인력을�증원할�때에는�비용을�추계하여�제시하도록�하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수�있다.�인력�규모가�장단기적으로�지방�재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추

계하고�이를�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한다.

조직�규모�결정에�조직�운용의�비용을�반영하도록�하는�가장�강력하고�직접적인�수

단은�기준인건비제에서�패널티를�다시�부활하여�지방교부세에서�일정�부분�불이익을�

받도록�하는�것이다.�다만�기준인건비제�준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단순지표보다는�

복합지표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지자체의�순응을�확보하고�합리성을�제고하기�

위함이다.

더욱�근본적으로�조직관리를�효율화하여�비용을�줄이도록�하는�방안은�지자체가�수

행하는�사무에�대해�상시�점검하여�효율화하는�것이다.�지자체�수행�사무를�주민의�필

요와�긴급성�등의�기준으로�평가하면서�행정�수요�반응성을�높일�수�있다.�지자체가�

수행하는�사무�중에서�더�이상�수행하지�않으나�업무분장에는�남아�있는�사무들에�대

한�검토,�타�지자체와�공동으로�생산할�수�있는�사무에�대한�검토,�상위�정부나�특별

자치단체에�이양할�사무�검토�등을�통해서�효율화가�가능하다.

� � �

②�네트워크�거버넌스�차원

현재는�지자체�조지관리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여지는�많지�않다.�기구정원규정�

제39조에�조직관리위원회가�있으나�설치할�수도�있는�임의�규정이고�구성원은�특정되

지�않은�채�지자체장에�의해�임명되므로�지역의�수요를�반영한다는�보장이�있는�것은�

아니다.�최근에는�지자체로�하여금�민관합동조직진단반을�구성하도록�지침으로�권고

하고�있으나�학계와�전문가로�구성하도록�되어�있어서�전문성을�토대로�조직관리의�적

정성�제고를�도모할�수�있으나�역시�지역의�수요를�반영한다는�보장이�없다.�따라서�

현재�운영되는�제도에서�시민의�참여를�제고하는�방향으로의�개선이�필요하며,�또한�

주민의�수요를�직접적으로�반영할�수�있는�다양한�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시민이�조직진단을�의뢰할�수�있는�시민의�조직진단�의뢰�제도�또는�시민이�직접�조직

진단에�참여하는�시민참여�조직진단�등이�그것이다.�물론�조직관리�영역은�상당한�전

문성을�요하기�때문에�현장�서비스를�제공하는�일부�기능에�대한�참여를�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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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보는�것을�검토할�수�있다.�또는�여러�조직�개편안에�대해�전체�또는�부분의�쟁

점에�대한�주민참여형�시나리오워크숍을�실시할�수�있을�것이다.�이와�같은�숙의를�통

해�조직관리의�혁신�아이디어를�산출하도록�유도할�수�있다.�물론�이는�단번에�되지�

않을�수�있으므로�지속적인�훈련과�학습이�필요하다,

이와�같은�내용을�담은�시민참여�표준�조례안을�행정안전부가�마련하여�계층제(법

적)�네트워크�뿐만�아니라�네트워크�거버넌스까지도�관리하는�메타�거버너의�역할을�

수행할�필요가�있다.

� � �

2)�정책집행�단계

(1)�조직관리�특성

정책집행�단계에서�지자체는�조직의�환경�변화에�따른�행정�수요에�조직의�운용이�

부합하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당초�계획에�대한�실효성�제고를�위하여�

미세�조정하는�단계이다.

� � �

(2)�제도설계�목적

앞서�정책기획�단계에서�계획한�바를�잘�수행할�수�있도록�환경변화�상황에�대해�상

시�모니터링을�통해�미시적인�수정·보완�사항을�검토하고,�여러�주체들과�소통·협력을�

지속하게�하는�것이�목적이다.

� � �

(3)�재설계�방안

①�계층제(법적)�거버넌스�차원

중기인력계획에�대한�중앙과�지자체�각각의�상시적인�모니터링이�되어야�한다.�글로

벌적인�환경�변화에�따라�정부의�대응은�시시각각�달라져야�하며�이를�위해�지자체�전

체�공무원의�규모에�대한�중기인력계획의�타당성에�대한�검토를�상시적으로�또는�최소�

분기별로�수행해야�한다.�또한�이는�기능�조정�여부�등을�전제로�하기�때문에�사무재

평가제도와�연계되어�운영되어야�한다.�현재�행정안전부�차원에서�운영되고�있는�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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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직진단반과�지자체�자체적으로�운영하는�민관합동조직진단반에서�이러한�역할

을�수행할�수�있다.�

� � �

②�네트워크�거버넌스�차원

주민의�민원을�상시�모니터링하여�조직�관리에�반영할�만한�행정�수요�판단�근거로�

활용하도록�할�필요가�있다.�주민의�민원에�관한�자료�수집에는�주민이�민원을�더욱�

적극적으로�표출할�수�있도록�채널을�다양화하는�방식이�있고,�자체적으로�민원�관련�

빅데이터를�상시�수집하여�활용하는�방안이�있다.

� � �

3)�정책평가ㆍ환류�단계

(1)�조직관리�특성

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지자체는�당초�계획에�부합하게�조직을�운영하였는지에�관

하여�평가를�하고�중장기�인력운용계획의�조정�여부를�판단하게�된다.�또한�조직의�성

과를�검토하여�현재�수행하는�기능의�배분이�적절한지에�관한�재검토를�하는�단계이다.

� � �

(2)�제도설계�목적

기획단계와�집행�단계에서�확정되고�미세�조정된�목표와�계획대로�잘�수행되었는지

를�확인하고�그�성과를�검토하여�지자체�조직관리의�계획을�재조정하는�것이�목적이다.

� � �

(3)�재설계�방안

①�계층제(법적)�거버넌스�차원

현재�우리�나라�제도는�국가�전체�차원에서�그리고�지자체�자체적인�감사�제도를�마

련하고�있다.�그런데�아직까지는�지자체�자체적인�감사�제도가�잘�확립되어�있지�않을�

뿐만�아니라�중앙에�의한�감사는�법적�감사�위주다.�향후�조직관리�자율성이�확대되어�

기구정원규정에서�기구�설치�규정�등이�폐지될�경우에는�감사의�근거가�사라지게�되므

로�성과�감사�등의�전환을�고민할�필요가�있다.�또한�지자체와�독립적인�감사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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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조직관리�통제가�필요하다.�

지자체의�조직�운용의�성과�등을�비교할�수�있도록�조직관리정보공개시스템을�개선

할�필요가�있다.�현재�내고장알리미에는�일부�지표만이�나와�있어�실효성이�없다.�또

한�조직관리�5대�지표가�지자체�자체�홈페이지에�공개되고�있으나�눈에�띄지�않고�접

근성이�어려우며�제공하는�정보가�적어�역시�실효성이�없다.�이를�전면적으로�개편하

여�지차체�조직관리에�관한�좀�더�상세한�지표들이�제공되어야�하며,�이는�또한�유사�

지자체별로�비교하여�제시되어야�한다.�이러한�정보들은�주민과�정책의사결정자들�그

리고�관련�전문가들의�판단에�도움이�될�수�있을�만큼�충분해야�한다.

� � �

②�네트워크�거버넌스�차원

지방의회의�조직개편안에�관한�회의�개최�시�주민모니터링단을�활용하여�조직관리

에�관한�이중�통제�장치를�마련할�수�있다.�현재�운영되는�지자체�통제�제도에서는�조

직관리�영역은�포함되지�않는�경우가�많아�현재�제도의�제도�개선을�통해�조직관리�책

임성�제고를�할�필요가�있다.�특히�어느�정도�전문성을�갖춘�시민들의�참여를�전제로�

전문평가위원회와�시민배심원제�도입�등도�검토가�필요하다.



조직관리 수단

책임성정책
단계

거버
넌스

주체 구분 현재 개선 및 신규 도입

정책
기획
단계

계층제
(법적)
거버
넌스

중앙

현재

§ 기준인건비제 패널티
§ 기준인건비제 패널티 산정 

방식에 복합지표 고려
법적 

책임성

중앙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
법적 

책임성

중앙, 
지자체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중기인력계획 준수 의무 

규정 및 인건비추계 포함

법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중앙, 
지자체

신규

- § 사무재평가
전문적 
책임성

지자체 -
§ 인력증원 비용추계 결과 

등 공표
전문적 
책임성

네트
워크
거버
넌스

지자체

현재

§ 조직관리위원회
§ 조직관리위원회 

지역 주민 포함
민주적 
책임성

지자체, 
주민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지역 주민 포함
민주적 
책임성

지자체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시민의견 청취
민주적 
책임성

지자체, 
주민

§ 지자체 조직진단
§ 지자체 조직진단시 

시민의견 청취
민주적 
책임성

지자체, 
주민

§ 주민 민원 § 주민 민원 접수 통로 다양화
민주적 
책임성

중앙

신규

-
§ 조직진단 시민참여 표준 

조례안 마련
민주적 
책임성

주민 -
§ 시민 조직진단 의뢰 제도

(조례마련)
민주적 
책임성

지자체, 
주민

- § 시민참여조직진단 운영

민주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정책
집행
단계

계층제
(법적)
거버
넌스

중앙, 
지자체

현재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집행 모니터링

민주적 
책임성
과정적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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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1 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재설계�방안



조직관리 수단

책임성정책
단계

거버
넌스

주체 구분 현재 개선 및 신규 도입

중앙, 
지자체

신규 - § 사무재평가 모니터링

전문적 
책임성
과정적 
책임성

네트
워크
거버
넌스

지자체, 
주민

현재 § 주민민원 § 주민민원 상시 모니터링
민주적 
책임성

지자체 신규 -
§ 민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조직설계
기법 마련

전문적 
책임성

정책
평가
환류
단계

계층제
(법적)
거버
넌스

지자체, 
주민

현재

§ 지방조직관리 정보 공시
(5대 지표)

§ 지방조직관리 정보 공시 
개선(지표 개선)

§ 지자체조직관리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전문적 
책임성 

국회 § 국정감사 -
법적 

책임성

감사원 § 감사원감사 -
법적 

책임성

중앙 § 정부합동감사 -
법적 

책임성

중앙 § 정부합동평가 § 조직관리 평가 지표 확대
법적 

책임성

중앙 § 행정사무감사 -
법적 

책임성

지자체 신규 -
§ 조직관리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결과적 
책임성

네트
워크
거버
넌스

지자체

현재

§ 지방의회 행정감사
§ 지방의회 행정감사에 

주민모니터링단 참여
민주적 
책임성

지자체 § 감사위원회
§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조직관리통제
성과적 
책임성

지자체 § 자체감사 -
성과적 
책임성

주민, 
전문가

신규

-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민주적 
책임성

주민 - § 시민배심원들의 평가 참여
민주적 
책임성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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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소결

본�장의�목적은�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재설계이다.�우선�현재�책임성�

확보�수단의�개선�또는�신규�수단�도입을�위하여�국내외�사례를�검토하였다.�계층제

(법적)�거버넌스에�적용될�수단들을�검토하기�위하여�국내�제도�중에서는�지방재정관

리제도와�공공기관의�조직관리�제도를�살펴보았다.�해외�사례로서는�일본과�독일의�조

직관리제도를�살펴보고�우리나라에�적용할�수단들을�도출하였다.�네트워크�거버넌스

에�적용될�수단들을�검토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조직관리에�적용되었던�국민참여�조

직진단�사례와�서울시�시민배심원제를�살펴보았고,�해외�사례로서는�영국,�미국�등의�

시민배심원제�등�시민�참여�사례를�분석하여�우리나라�지자체�조직관리에�대한�시사점

을�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인식을�분석하였다.�지방의회�회의록�텍스트�분

석을�바탕으로�책임성�인식�유형의�다양성을�확인하였다.�거버넌스�참여자들의�인식�

유형을�Q방법론을�적용하여�분석한�결과�4가지�유형으로�구분되었으며,�이는�대립적

인�관계가�아니어서�각�참여자들�간에는�공유된�인지를�기반으로�한�신뢰�구축이�가능

함을�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도출한�수단들이�조직관리의�비용이�국가�전체에�있음에�관한�인식�제

고를�목표로�국가�전체�차원의�총체적�합리성(도구적�합리성)을�제고하는지와,�조직관

리의�편익이�지역�주민에게�고루�돌아가도록�하는�것을�목표로�지자체�차원의�국지적�

합리성(합의적�합리성)을�제고하는지를�검토하여�수단의�타당성을�살펴보았다.�그리

고�이는�다양한�책임성�유형을�포괄하는�방향으로�설계되었음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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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분석�개요

본�장의�목적은�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의�실효성�확보�방안�도출이다.�앞에서

는�지자체�조직관리�영역에서도�다중적�다층적�거버넌스가�존재하며�각�행위자와�연관

된�수단들을�도출해�낸�바�있다.�본�장에서는�이들�행위자들�간의�전략적�상호�작용에�

따라�앞에서�도출한�수단들의�성과가�달라질�수�있음을�보일�것이다.�즉,�앞에서는�제

도(수단)�중심의�논의를�전개하였다면�본�장에서는�행위자�중심의�논의를�추가하는�것

이다.�이를�위해�거시적�관점의�제도와�미시적�관점의�행위자를�모두�고려하는�행위자�

중심�제도주의의�관점을�적용하고자�한다.

� � �

표5-1 분석�개요

구분 내용

연구 목표 Ÿ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도출

연구 내용
Ÿ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분석
Ÿ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실효성 제고 방안
Ÿ 장단기 실행 방안

연구 방법

Ÿ 심층 면담 분석
   - 2023.4.1.~9.27.일까지 지자체931), 지방의회1, 중앙공무원1, 시민단체1
Ÿ 설문 분석
   - 2023.9.21.~9.27일까지 지자체 조직관리담당자(광역, 기초포함) 71명32)

출처: 저자 작성

31)�광역지자체�2,�기초지자체�7(50만미만시�4,�도농복합시1,�광역시자치구1,� 5만미만군� 1)

32)�본�설문은�2023년도�지방자치단체�조직분석진단�연구�과제의�설문�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기초통계자료는�[부록�2]�참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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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에�영향을�미치는�맥락�검토

1.�분석�모형

전술한�정책수단들이�조직관리에�책임성을�제고하는�실질적�효과를�낼�수�있을지는�

지자체의�조직관리에�참여하는�행위자들과�그�상호작용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

니다.�동일한�정책수단을�도입한다고�하더라도,�그와�관련된�조직�및�개인의�이해관계

는�무엇인지,�실제�행태는�어떻게�관찰되는지에�따라서�지자체의�조직관리�양상은�판

이하게�나타날�수�있다.33)�즉,�참여자간�상호작용에�영향을�미치는�맥락에�따라�성과

가�달라질�수�있다는�의미이다.�실제로�지자체�조직관리�제도가�기능하는�맥락을�살펴

보면,�주민투표를�권력의�기반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정권의�기조와�

권한의�제약을�받는�중앙부처,�인력�예산의�제약과�권한�및�지자체장�지향성을�동시에�

고려해야하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담당자�등�주요�행위자들의�상호작용에�따라�제

도의�효과가�달라질�수�있다.�이들은�각기�다른�임기,�선호,�권한,�이해관계를�가지고�

있으며,�정책수단에�내포된�책임성의�다양한�차원들에�대해�서로�다른�가중치를�두기�

때문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지금까지�제도들에�주목하였던�시각을�각�행위자들과�그�상호작

용으로�전환하여�분석하고자�한다.�앞에서�제시한�계층제�거버넌스와�네트워크�거버넌

스의�모든�참여자들을�분석�대상으로�하기는�어렵다.�지자체�조직관리에�있어서�주요�

참여자들을�대상으로�할�것이다.�각�행위자들이�각기�다른�이해,�선호,�권한을�가지고�

있다는�전제�하에�각�행위자의�입장에서�조직건전성에�미칠�수�있는�영향을�긍정적�요

인과�부정적�요인으로�나누어�살펴본다.�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조직관리의�책임성�

확보를�위한�정책수단의�설계�방식을�도출하고�또한�최적의�환경을�조성하여�모든�행

위자들이�책임성있는�조직관리에�대해�공유된�인지와�협력체계를�구축해나갈�수�있는�

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33)�행위자�중심�제도주의에서는�“제도뿐만�아니라�제도�안에서�이루어지는�행위자�간�상호작용의�양상

이�정책을�결정한다”고�주장한다(Scharpf,� 2000).�제도를�운영하는�행위자들은�자신의�선호와�이

익,�행위자�간�권력관계에�따라�다양한�행위유형과�운영의�묘를�발휘하며,�제도는�이�과정에서�행

위의�맥락으로�작용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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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분석모형

출처: 저자 작성

� � �

2.�행위자별�전략�분석

1)�지자체장(집행부)

①� ‘조직건전성’�제고�방향

지자체장은� 조직인사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부서이기주의,� 칸막이행정,�

책임회피�상황�등�조직�내부의�비효율을�시정하기�위하여�조직을�통합하거나�폐지하

고,�성과급제도를�통해�동기부여를�하는�등�조직효율화를�주도하는�구심점�역할을�할�

수�있다.�

� � �

“부서�간의�협업�상황이�워낙�안�되다�보니까�시장님이�취임하고�나서�막�업무�보고

도�받고�정책을�펼쳐�나가는데....�보고를�해봐라�하면�우리�(부서�일)�아닙니다...아

무도�책임지려고�하지�않는�거야.� (그래서�시장님이)�너네�통폐합을�해라.�예전에는�

좀�팀이나�과를�많이�늘려놔서�세분화를�시켜놨다면�그거를�다시�좀�더�효율적으로�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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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고�하셨어요..”� (H시�조직담당팀)�

“나중에는�시장님이�그러면�성과를�좀�성과�보상을�좀�철저하게�해라.�인사�운영�계

획도�다시�개편해서��...�잘한�사람한테는�과감하게�표창도�주고�대신에�못한�사람에�

대해서는�좀�더�감사나�이런�쪽으로도�좀�강하게�하시는�편이에요.”� � (H시�조직담당

팀)�

“외부의�시민들이�원하는�거에�대해서�법적으로�검토를�좀�더�세분화하라�하셔서�그

렇게�이제�추진을�하고�변호사를�채용해서�확실하게�어떤�정책을�펼칠�때�이게�법적으

로�문제가�있는지�없는지를�확실하게� � ”(H시�조직담당팀)�

� � �

지자체장이�공직�경력이나�연구경험을�바탕으로�인력제도에�대해�풍부한�경험과�지

식을�가지고�인력관리에�관여할�때,�지자체�공무원들�역시�조직건전성�제고를�위해�적

극적인�노력을�경주할�수�있다.� �

� � �

“시장님이�오히려�저희�기준인건비�이번에�건의서�만들�때�시장님이�직접�거치기도�

하시고�진짜�직접�거의�컨펌을�정말�수도�없이�받았어요.�수정하고�나면�정말�좀�완성

도�있는�보고서가�나오거든요.”� � (H시�조직담당팀)�

� � �

②� ‘조직건전성’�약화�방향

선출직인�지자체장은�자신의�임기�내에�공약을�이행하기�위하여�이를�중심으로�조직

을�신설하고�인력을�집중하려는�유인을�가지고�있어�조직개편에서�조직건전성�보다�자

신의�관심분야를�우선순위로�고려할�여지가�있다.�

� � �

“제도의�문제가�아니라고�어쨌거나�사람의�문제니까� ..제도를�조금�풀어준다�해도�

무너지거나�그렇진�않겠지만�지휘부나�이제�시장스타일에�따라�이제�조금�방만할�수도�

있고�조금�다른�스타일�수도�있고�그런�것�같아요.”　(C시�조직담당팀)

“시장이�바뀌다�보니까　저희�의견이랑�또�인수위랑이랑�또�이제�많이�좀�상충되는�

부분도�있어가지고�거기서�원해서�좀�많이�만든�것도�있죠.�저희�시장님은�딱히�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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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원하시는�거�몇�개�외에는�관여�안�하셨고�인수위에서�많이�설치를�했죠.”(C시�조

직담당팀)

� � �

지자체장�지역의회나�관료들을�회유하고�재선가능성을�높이기�위한�일환으로�조직

인사권을�행사하는�경우�조직건전성을�해칠�우려가�있다.�

� � �

“읍면동장�직급�좀�올려달라.�그�다음에�저희�상설정책협의회가�있거든요.�도의회랑�

저희랑�상설정책협의회를�하면�거기서�나오는�게�아까�말씀하신�그�조직과�관련한�거�

사전에�협의해라�예산�편성에�대해서�사전에�협의해라.”� (J도�조직담당팀)

“�챙겨줄�사람들�챙겨줘야�되니까�업무량�계산한�게�아니고�조직�진단�분석을�해서�

어디가�좀�해서�해야�되는데,�야�쟤�승진시켜야�되니까�저기�어떻게든�만들어봐.�이런�

구조로�가는�거예요.�지방자치단체가�그렇게�늘어난�부분이�상당해요."� (O시�조직담

당팀)

"저기�패널티�폐지되면서�제가�보기에는�정치적인�걸로�정치적으로�좀�많이�늘어났

다고�보여요.�인구�증가율은�2%�3%�정도�근데�그거에�업무량이�그렇게�막�늘어나겠

어요.�근데�조직이..�이때다�싶으면서�막�국�과�늘리고“� (O시�조직담당팀)

� � �

광역수준의�지자체장은�조직인사권에�대한�권한은�광범위하게�행사하는데�반하여,�

대외업무와�지역업무까지�관할하여�조직건전성에�관심과�노력을�기울이는데�한계를�보

이기도�하였다.�

� � �

“도본청에서는�지사는�워낙�바빠.�또�더�큰�행보를�해야�되니까.�그러면은�이제�자

기�관심사항�일부만�가지고�돌아가게�되는�거고..�이게�조직�관리�관점에서�보면�이거

는�안�맞는�거죠.�조직의�책임성�관점에서“(J도�의회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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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자체�조직관리�담당자(집행부)

①� ‘조직건전성’�제고�방향

지자체�조직관리�담당자는�지자체장과�지방의회의�소속정당�차이로�갈등이�빚어질�

때,�조직관리제도와�조직�내부�상황에�대한�높은�이해도를�바탕으로�양측을�설득하며�

조직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는데�최적임자가�될�수�있다.�

� � �

“의장님하고�시장님�당이�다르면�치열하게�싸울�수밖에�없거든요.�근데�저희는�당이�

다르긴�해요.�그런�게�있으면�충분히�의견을�듣고�시장님과�충분히�커뮤니케이션을�통

해서�좀�수정할�거�수정하고�해서�가져가죠.”� � (H시�조직담당팀)�

“조례와�관련�없이�그�밑에�시행�규칙만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것들이�있거든요.�

네�저희가�개편해서�처리하는�대신에�그때도�이제�의원님들�의견을�얘기하죠.�의견을�

얘기하면�수렴도�하고�사실�저희가�받아서�고칠�부분을�좀�고쳐서�시장께�보고�드리

고”� (C시�조직담당팀)

“의장님하고�먼저�얘기를�하고�의장님의�의중을�듣고�의장님께서�위원님들의�의견을�

모아서�나중에�얘기하실�때도�있고�아니면�주례�회의�때�가서�전체�의원님들�모셔서�

설명드리고�그때�의견을�받기도�하고�그런�식으로�하고...�의원님들마다�관심�분야가�

있거든요.�관심�분야에�대한�거는�그�의원님께�가서�일단�의견을�한번�들어보고�수정

하는�경우도�있고“(C시�조직담당팀)

� � �

조직관리�담당자는�부서들의�업무재배치�기피현상이나�부처�증원요청을�상시�직면

하게�되는데,�각�부서가�자기조직의�이해와�관점을�대변할�때,�조직�전체의�관점을�가

지고�주어진�인력�내에서�최적의�업무재배치를�하기�위해�최선의�방안을�고민하고,�각�

부처를�설득하기�위한�타당한�근거를�고민함으로써,�지자체�상황에�맞는�조직건전성�

제고방안에�전문성을�발휘할�수�있다.�

� � �

“(조직의�업무배정�기피현상에�관하여)　이걸�우리가�시작하면�마무리까지�해야�된

다는�그런�부담감을�사실�직원들이�갖거든요.”� (H시�조직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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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자는�최대한�업무량을�객관적으로�분석하기�위한�방안을�자체적으로�개발

함으로써�조직건전성을�제고하기도�하였다.�조직관리자�입장에서는�기존업무의�감소

와�신규업무의�증가�균형을�맞추어�업무배치를�했다고�생각하는�반면,�공무원들은�신

규업무가�추가�되도�기존업무를�책임져야한다는�생각�때문에�업무량은�지속적으로�증

가한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어,�이�인식의�간극을�해소하고�공유된�인지를�구축하는�

통로가�될�수�있겠다.�

� � �

“결제�문건에�대해서는�키워드를�뽑아가지고�...� 4개의�등급으로�나눠서�...�예를�

들어�..결제권자가�높을수록�난이도가�어려울�거�아니에요.�혹은�‘계획’�‘기획’�이런�

키워드가�있는�문서는�난이도가�높은�걸로�산정하게끔�저희는�내부적으로�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J도�조직담당팀)�

"부서�자기들�자체도�할�수�없고�그걸�몇만�건을�일일이�하실�수�없으니까�..매뉴얼

을�업그레이드�하는�거를�계속�개발을�할�거예요."� (J도�조직담당팀)�

"실질적으로�이제�부서에서�생각하는�거랑�숨겨진�업무량이라든지�이걸�찾아내기가�

되게�어려워요.�저희들은�되게�의지를�많이�하는�게�뭐냐면�‘면담�담당�부서’....저희

들이�부서에다가�초과�근무�시간을�제출하라고�하면�되게�민감하거든요.�파악을�조용

히�우리가�다�들어가서�하는데�.."� (J도�조직담당팀)�

“보통�보면�업무�줄�때�이�업무가�좀�줄었으니까�네�이�업무�해도�되겠다라고�생각

을�하는데�네�근데�거기는�이제�신규�업무가�더�왔으니�이제�또�좀�더�우리는�인원이�

더�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해요.....줄어드는�거에�대해서는�좀�치고�나가는�게�있어

야�되는데�거의�다�갖고�있다보니까�자기�업무�주면�안�된다�이런�생각이�또�팽배해

서”� (C시�조직담당팀)

“한�사람이�어떤�업무를�할�수�있느냐는�정말�사람마다�달라요.�그래서�이게�같은�

그런�어떤�체계가�구축이�된다고�해도�뭐�예를�들면�◯◯도는�그걸�한�명이�하는데�◯
◯시는�한�명이�못하는거예요.�변수가�개입이�되고.�한�명의�업무능력에�대한�오차범
위를�어느�정도까지�볼�것이냐”� (중앙정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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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따라서�기준인건비로�페널티를�받은�경험을�바탕으로�조직의�비효율에�대

한�경각심을�가지게�되어,�인력�증원의�규모와�시기,�지자체�구성원�연령구조�등을�바

탕으로�한�장기적인�인력계획을�세워�조직건전성을�제고하고자�하는�노력을�보이기도�

하였다.�

� � �

“봉급은�계속�올라가니까�(기준인건비가�안오르면�인원을)�계속�줄여야�될�것�같고�

..”(C시�조직담당팀)

"2019년도에�이제�처음�이제�국�하나�늘린다고�했을�때�그때�이제�그게�폐지된�거고�

네�2018년도에�폐지되고�나서�2019년도에�이제�조직�개편을�한다고�할때�이제�저는�

국을�왜�늘리냐�그냥�부족하면�실무�인력이나�늘리고�팀장�자리나�늘리고�그냥�이렇게�

하면�되지�국까지�뭐하러�늘려서�그�또�과를�왜�더�늘리냐�이렇게�그런�얘기했다가�니

가�왜�간섭을�해..�제가�영향력이�없잖아요.�그런�과거를�봤을�때�기준�인건비�페널티�

제도는�좀�필요하다고�보여요."(O시�조직담당팀)

� � �

②� ‘조직건전성’�약화�방향

조직관리�담당자는�부처들의�내부상황에�대한�이해도와�친분이�쌓이면서�중립적인�

태도를�일관하기�어려울�위험이�있다.�

� � �

“조직관리�담당자�입장에서는�어쨌든�최대한�중립을�지키셔서�웬만하면�짜내려고�노

력을�하는데�정말�너무�힘들어서�왔다�이렇게�하시는�분들도�많고�지금�우리�아파트가�

이만큼�늘어났는데..근거를�자꾸�갖고�오시면은�저희도�더�이상�할�말이�없는�거예요.�

해�주고�싶긴�한데�정원은�어디�날�데는�없고..�다�늘려달라는�거지�줄여달라는데�한�

군데도�없어요.”(G시�조직담당팀)�

“팀�내에�라포가�형성된�경우�조직�담당자가�계약직의�계약종료에�대한�심적�부담을�

느끼는�부분도�정규직에�대한�선호요인으로�작용하였다.”� (G시�조직담당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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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무원들은�타�지자체나�조직과의�횡단적�업무량�비교를�통해�자기�조직에�

대한�업무량과�인력상황을�객관화�하고�기존업무량을�조절하기보다�추가업무에�대한�

인력�확보만�주장하는�경향이�있어,�조직효율성�관점에서�기여하는데�한계가�있다.�

� � �

“조직정보�공개를�하고�있지만�아무도�안�봐요.�비교를�할�수�없으니까.�주민�1인당�

공무원�수�외에�무수히�많은�비교�관점들이�있는데�그걸로�비교를�하기는�어렵죠.”�

(중앙부처�공무원)

“결국은�조직과�인력에�대한�문제는�사무랑도�연결해서�생각할�수밖에�없는게.�일을�

줄여야�되는데�그런�생각은�안하고�일만�계속�늘리니까”� (중앙부처�공무원)

� � �

지자체는�대민업무�증가,�행정수요�변화에�역행하는�참여시민과�단체들의�조직�유

지�및�확장�요구,�참여시민들의�지역주민�대표성에�대한�낮은�신뢰도로�인해�민관협

력�거버넌스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가지고�있어,�조직의�다변화에�장애요인이�될�

수�있다.� � � �

� � �

"그러니까�사실은�저희�맨날�이쪽�본청�쪽�위에서�집행부�쪽에�일하다가�이렇게�가

버넌스를�짜면�되게�골치�아픈�거거든요.�그쪽은�근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그게�

좀�장기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게�앞으로는�많이�넘어올�거예요.＂(C시�조직담

당팀)�

� � �

3)�지방�의회

①� ‘조직건전성’�제고�방향

지방의회는�조직개편안을��부결시키거나�수정의결하는�방식으로�지자체의�무분별한�

조직�확장을�견제하여�조직건전성을�제고할�수�있다.�

� � �

"우리나라는�지자체장이�어쨌든�파워가�제일�세니까�그래도�의결권이�조직�개편안도�

의결권이�의회에�있으니까�요즘에는�막�부결시키고�수정�의결하고�이런�사례들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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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고요.“� (O시�조직담당팀)�

"우리는�농촌이고�이러다�보니까�주민들보다는�의회에서�견제를�하시죠.�조례할�때�

견제를�하시죠.�의회�때�이제�조직�개편안에�대해서�틀기도�하고"� (J도�조직담당팀)�

� � �

지방의회�의원들은�지역에�연고지를�두고�있어�높은�지역정체성과�주민친밀도를�바

탕으로�당파성을�넘어�주민의�행정수요와�지자체의�조직건전성을�고민하는데�적극적인�

역할을�할�수�있다.� �

� � �

“저도�지역�출신이기도�하지만�소명의식�때문에�지금�하는�거예요.”�(J도�의회�전문

위원)

“여기는�지역�사회거든요.�그러니까�이제�다�연결이�돼�있어요.�저는�이게�긍정적으

로�이걸�사회적�자본이�굉장히�높은�많이�축적된�사회라고�이렇게�얘기를�하는데�당보

다는�지역�주민을�먼저�생각하세요.�그러니까�다�필요하다�그러면�다�동의하십니다.�

당�색깔은�없다고�보시면”(J도�의회�전문위원)

� � �

②� ‘조직건전성’�약화�방향

지방의원들은�지자체장처럼�재선을�우선순위로�두는�행위자로,�선거�공약이나�자신

의�관심분야에�대한�조직과�인력�확보를�조직건전성�보다�우위에�둠으로써�조직건전성

을�저하시킬�수�있다.�

� � �

“선출직�분들이시다�보니까�사업을�또�많이�하고�싶어�하시고�크게�하고�싶어�하시

다�보니까�늘리고�싶어�하시고”� (C시�조직담당팀)

“(의원님들은)�본인이�원하는�분야에�부서를�확대를�요청하시는�경우가...�행정사

무감사를�하면�항상�그런�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이번에�좀�반영

을�했어요.�의원님들이�원하시는�부서�개편에�대한�좀�확대했으면�좋겠다라는�부분은�

좀�반영해서�가져갔어요."� (H시�조직담당팀)

"�저희가�평생교육과를�미래�교육과�쪽으로�이렇게�옮기려고�그랬는데�평생교육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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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동안�전�시장님께서�밀었던�구청�명칭이거든요.�시장님께서�이거를�좀�바라지�않

는�부분인�건데�의원님들이�전�시장님과�같은�당이다�보니까�그걸�그냥�이어가고�싶어�

하는�거예요..시장님의�조직에�대한�권한인데�그런�부분까지�터치해야�되는�거냐라는�

그런�의문이�있는�거예요."� (O시�조직담당팀)� �

� � �

지자체의�입장에서는�조례를�통과시키기�위해서는�지방의회의�협력과�의결이�필요

하므로,�지방의회의�의회조직�증원�요청을�외면하거나�의회조직�효율화를�위해�개입하

기�어려운�측면이�있어�의회조직의�조직건전성을�제고하는데�한계가�있다.�

� � �

“의회�조직까지�저희가�관리를�하잖아요.�근데�거기에서�늘려달라고�그러고�하면은�

저희는�어쩔�수�없이�늘려줄�수밖에�없거든요.�솔직히�의회�조직은�좀�따로�떨어졌으

면�좋겠다라는�생각이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통제할�수�없으니까�거기서�해달라는�

대로�다�해줄�수밖에�없는�입장이다�보니까�그�거기�조직은�관리를�했으면”�(H시�조직

담당팀)

“우리가�안건�제출을�했는데�(의회가)�본회의에�안건으로�채택을�안�한�거예요.�이

번에는��내부적으로�다�정리해서�올려놓고�명칭�부분만�수정을�하셨어요....변경�부분

도�저희가�사실은�부서�의견을�다�듣고�한�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까지�(의회가)�임

의대로�다�변경을�하는�게�할�수�있는거냐...저희가�크게�이의를�제기할�수�있는�상황

도�아니고.."(O시�조직담당팀)�

� � �

4)�주민

①� ‘조직건전성’�제고�방향

시민들은�지역�현장에�대한�이해와�주민들�간�상호이해를�바탕으로�현장감�있는�지

역수요에�대해�가장�정확한�정보를�전달함으로써,�지자체가�행정수요에�맞게�업무와�

인력을�재배치하는데�기여할�수�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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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채널을�많이�이제�기존보다는�많이�만들고�소통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

데�피드백이�이렇게�잘�오지�않거든요.�그래서�이제�주로�설문조사를�하는데.�저희가�

예산�편성할�때도�설문조사를�하거든요.�시민들이�진짜�우리�시에�부족한�부분이�뭐라

고�생각하냐라고�했을�때”� (H시�조직담당팀)

“시민사회의�의견을�듣기�위해...�저희도�모니터링단이�있고�시민참여�혁신위원회

라고�해서�그런�단체는�지금�많이�만들어요.�근데�거기에�들어오시는�분들�면면이�보

면,�지금은�많이�좋아졌어요.”(H시�조직담당팀)

� � �

시민들의�행정관리�참여는�지자체,�지방의회,�지역주민이�상호에�대한�이해와�정보�

공유를�바탕으로�신뢰를�형성하도록�유도함으로써,�행위자들의�이해관계를�넘어서서�

지역공동체�발전에�관한�공유된�인지를�바탕으로�조직인력관리를�하도록�기여할�수�

있다.�

� � �

②� ‘조직건전성’�약화�방향

시민들의�조직관리�참여�방식이�참여자의�다양성과�대표성을�담보하지�않거나�시민

들의�의견수렴의�장이라기보다�지역유지들의�이해관계�대변의�장으로�변질되고�오히려�

조직건전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 � �

“예전에는�정말�그냥�지역에서�소위�말하는�명성�있는�사람들�힘�있는�사람들�돈�있

는�사람들이�들어오시거든요.�그럼�자기네가�원하는�것만�얘기해요.�이게�진짜�시민들

이�원하는�방향인가라는�의구심이�사실�들거든요.”� (H시�조직담당팀)�

� � �

언론,�시민단체,�지역주민들은�자신의�관심사,�생업,�지원금�등�이해관계에�관련된�

행정조직을�유지시키고자�하는�경향이�있어�환경과�행정수요�변화에�맞는�조직의�축소

나�통폐합을�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 � �

“저희가�봤을�때는�좀�쇠퇴하는�분야다�보니까�조금�인력을�줄이고�기구도�좀�개편

하고�사실�그렇게�했는데�본인들�입장에서는�자기네들에�대한�지원이나�이런�게�축소



제5장� |�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실효성�확보�방안

231

될�거라는�좀�어려움을�아마�토로를�많이�하시잖아요.”(C시�조직담당팀)

“언론에서도�줄이는�것에�대해서�뭐라고�하시지�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그냥�그동

안에�계속�늘려왔기�때문에�오히려�거기는�관대하고�별로�얘기를�안�하셨는데�왜�줄이

냐�줄인�사례가�언제부터�있냐�그랬었어요.”(C시�조직담당팀)

“농민이면�자기네�밥줄하고도�관련이�있을�수�있어서..환경단체에서는�보조금이�있

고�뭐�이런�게�자기는�영향이�있으니까”� (O군�조직담당팀)

"저희도�저희�8월에�예고했을�때�한�이메일로만�한�4,�50건�정도�받은�것�같아요.�

예전에�지속가능팀이�있었어요.�한�사람이�하는�업무다�보니까�이걸�환경�쪽으로�돌리

고�팀을�없애려고�했는데�그걸로�(환경단체에서�메일이)�20통�정도가�왔었고......�환

경정책과를�옮기지�말라해서� ..� (지속가능팀은)�시민의�의견을�받아서�살아있는거예

요.“(C시�조직담당팀)

“녹지공원과를�이제�좀�저희가�이름�바꾸거나�국을�좀�변경하고�하려고�했는데�그걸

로도�한� 10군데에서�의견이�왔었거든요."(C시�조직담당팀)�

"조직�개편안�입법�예고를�했더니�소위�시민단체에서�그렇게�막�자기네�관련�과를�

왜�없애냐�예를�들면�복지나�농어촌과�왜�없애냐고"� (C시�조직담당팀)�

"전에� 청장님이...세무� 관련� 팀을� 없앴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또� 생겨났어

요.....기구�측면에서는..�인력이�분산돼버리니까��사실�저는�비효율적인�거라고�생각

하기는�하는데�민원�때문에�없앨�수는�없다고�워낙�오래�그�지역�주민들이�생각하고�

있는�게�있어서"(I구�조직담당팀)�

"환경단체가�모여서�하는거다보니까�보조금이�있고�영향이�있으니까...�정원도�줄

이려고�10명을�줄여서�입법예고�했는데�그걸로도�이제�엄청�많이�정원을�왜�줄이냐고

"(C시�조직담당팀)�

"여기도�농촌�지역이니까�농민들이�자기네�관련된�과�조금�축소한다�하면�막�난리가�

난다고�하더라고요.�다른�지자체에서는�그리고�시민단체가�조금�센�데에는�환경�관련

된�과�같은�걸�좀�줄인다.�예를�들어�또�노인복지�장애인�이런�거�이제�조금�통폐합한

다.�이러면�왜�우리�거는�없어지냐�막�이렇게�되게�항의가�심하시다고�하더라고요."(J

도�조직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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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앙정부

①� ‘조직건전성’�제고�방향

중앙정부는�지방정부가�조직과�예산확보를�위해�재정상황에�안맞는�사업을�추진하

거나�방만한�운영을�하는�경우,�사전적�사후적�통제수단을�바탕으로�지방정부의�효율

화를�견인하는�역할을�함으로써�조직건전성의�방향을�제시할�수�있다.�

� � �

“기본적으로�우리가�지방분권으로�가려고�한다면�본인들의�재정�상황에�맞게�인력�

운영을�하려고�해야하는데�일단은�막�쓰고�재정은�중앙정부에�기대는거죠.�예를�들어

서�김포도시철도도�일단은�만드는거죠.�국비�지원하나도�안받고�만든거거든요.�그러면�

예타도�면제되고�하니까.�그러다가�사고가�생기면�특교세�달라고�하고.”�(중앙정부�공

무원)

� � �

중앙정부에서는�지자체와의�상시적인�소통을�통해�각�지역과�지자체의�특수한�상황

에�대한�이해도를�가지고�있는�지역균형발전을�기조로�하고�있어,�조직운영의�효율성

화�형평성을�동시에�고려하는�정책을�주도하는데�적합한�행위자라고�할�수�있다.�

� � �

“인력도�자치단체가�돈이�부족한�상황에서도�늘리려고�하는게�있어서�기본적으로는�

자기가�감당할�수�있는�범위�안에서�해야�한다는게�제�생각이고.�그런데�그렇게�생각

하면서도�고민했던�거는�자치단체마다�다�재원이라는�관점에서�보면�동일한�출발선상

에�있지�않잖아요.�어떤�자치단체는�굉장히�부유하고�어떤데는�아니고..�형평성이�높

지�않다고�생각을�했죠.”� (중앙부처�공무원)

� � �

중앙정부는�그동안�축적된�지자체의�데이터를�바탕으로�지자체가�타지자체의�조직

운영에�대한�정보를�얻고�비교하여�자정작용을�해나갈�수�있도록�정보와�기준을�가장�

잘�제시해줄�수�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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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통제를�놓고�자치단체가�의회라든지�시민이라든지�자체�자정�작용으로�

관리해야�한다고�생각은�하는데�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자치단체가�스스로�못할거라

고�생각해요.�적어도�지금은.�왜냐면�정보가�너무�없어요.�....자치단체들도�그�때�그�

때�자기�자료만�올리고�끝나고.�그러니까�자치단체들도�다른�지자체랑�비교하는게�어

렵죠.� ”(중앙부처�공무원)

“자동차�관리�기본계획을�세우는데�우리는�두�명이�있는데�너희는�한�명이�세우느냐�

이런�세세한�분야에�대해서도�전부�비교가�될�수�있는�시스템이�갖추어져야�어느�정도�

우리가�더�많이�쓰고�있구나�파악이�되고�그리고�시민들과�의회도�그런�정보를�구체적

으로�알고�있어야�이제�이들이�많이�쓰고�있구나�생각이�되는데”� (중앙부처�공무원)

“시민이나�의회는�오히려�그�조직을�축소하고�인력을�줄이면�그걸�싫어해요.�일단은�

늘리는게�우리한테�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데�그거에�대한�객관적인�시각도�중앙정부�

외에는�없다.”� (중앙부처�공무원)

“중앙부처가�자치단체에�넘기는�사무들을�분석해서�좀�통폐합을�시키고�수�있는�줄

일�수�있는�방안을�같이�고민을�해줘야�하는�것�같아요.”� (중앙부처�공무원)

� � �

중앙정부는�국가의�비전�및�수요를�중심으로�공공서비스와�행정을�전환시키는데�선

도적인�역할을�함으로써,�조직의�발전에�긍정적�기여를�할�수�있다.�

� � �

“AI�시대에�늘어나야�되는�서비스는�요양�서비스�복지�서비스.�이런�건�사람�밖에�

못�하니까�그런�거에는�사람이�좀�많이�늘어나서�좀�케어를�잘�받을�수�있게�하고”�(중

앙부처�공무원)

� � �

장애인과�출산육아자에�대한�지자체�조직의�기피현상이�만연한�가운데,�중앙정부는�

균형인사제도,�육아지원제도�등�조직과�인력의�다양성을�위한�제도들을�구축하고�지원

함으로써,�공공조직의�다양성에�대한�가치를�설득하고�견인하는�역할을�할�수�있다.�

� � �

"인사에서�보면은�장애인을�일정�비율대로�뽑게끔�하잖아요.�들어오신�분들을�보면

은�이게�한�명의�업무량이�안�되시는�분들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우리는�그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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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우리는�한�명의�업무량이�안�되니까�너무�힘들다�인원이�더�필요하다라는�데도�

있고"� (G시�조직담당팀)

� � �

②� ‘조직건전성’�약화�방향

중앙정부는�지자체의�인력관리와�통제를�위한�제도들을�운영하는데�있어,�다양한�상

황의�지자체가�모두�동의하고�신뢰하는�기준을�제시하고�공개하는데�한계가�있어,�제

도에�대한�지자체의�수용과�신뢰를�구축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다.�

� � �

＂저희는�근데�계속�늘어나는�인구가�늘어나는데�다른�데는�오히려�줄었는데도�오히

려�인구가�줄었는데도�기존�인건비�1인당�산출하는�거는�좀�더�늘고�이렇게�되다보니

까�그런�거에�대한�신빙성이�좀�없다그래야�될까요.�투명하게�공개해도�될�것�같은데�

그걸�왜�비공개하면서�하는지에�대해서�이해를�잘�못하겠습니다.＂(C시�조직담당팀)

“발표를�안�하는�것�자체가�네�요즘�시대와는�좀�역행하는�게�아닐까라는�생각이�들

어요.�왜냐하면�요즘에�다�공개하라고�해서�공개를�하는데�그런�것도�공개를�안�한다

는�것�자체는�좀�뒤에서�입김이�들어가지�않는�이상은�제가�생각할�때는�그렇습니다.”�

(H시�조직담당팀)

“다들�그렇게�얘기를�했는데�(기준인건비�기준을)�왜�그걸�비공개하냐..지역�사정도�

다�있겠지만�그거�다�어쨌든�다�대입해서�산식�나온�건데�그�산식을�비공개하는�이유

는,�저도�중앙정부에서�봤지만�약간의�이제�입김이�있으면�바뀌거든요.”(C시�조직담

당팀)

� � �

중앙부처에서�내려오는�사업들의�업무유사도나�동일성이�높은�경우,�사업별로�수반

되는�기본적인�행정업무가�추가되기�때문에,�중앙부처�간�중복업무에�대한�검토와�협

의�과정이�누락된다면�지자체�조직의�비효율을�유발할�수�있다.�

� � �

“펜�하나�주는�바우처가�왔는데�그다음에�또�똑같은�펜을�하나�추가�지급하는�바우

처�업무가�내려와도�담당자가�다르고�과가�달라서�그런지�새로운�부처의�새로운�사업

으로�온다고.�그러니까�이게�일선에서는�똑같이�팬�지급하는�건데�기안은�3개�4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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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되고�대상자�산정도�3번�4번�해야�되고�그러니까”(C시�조직담당팀)

“저희가�재배치를�하려고�그래도�중앙부처에�내려오는�사업이�엄청�많죠.�스포츠�바

우처�문화바우처..�복지부�내에서는�똑같은�건데�..�관료들�사이에�좀�문제라서�좀�고

치기�힘들�수도�있지만＂(C시�조직담당팀)

� � �

3.�소결

지자체�조직관리�거버넌스�참여자들의�동기와�전략�스펙트럼은�다양하며�지자체�조

직관리�책임성�확보�혹은�조직건전성�확보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고�또한�부정

적�영향을�미칠�수도�있음을�확인하였다.�따라서�각�수단의�효과성을�증진시키기�위해

서�정치적�역학관계를�고려한�섬세한�수단�설계가�필요하다.

이를�근거로�제시할�수�있는�수단�조합의�방향은�다음과�같다.�우선,�거버넌스�참여

자들�일부에게만�권한이�치우치지�않도록�다양한�책임성의�확보�수단의�조합이�이루어

져야�할�것이다.�견제와�균형의�성공�여부가�지자체�조직관리에서�건전성�확보의�성공�

여부를�좌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그리고�어떤�주체에�대하여�책임성의�결핍�또

는�과잉이�일어나지�않도록�하여야�한다.�어떤�주체에�대하여�과도하게�책임성이�부여

된다면�복지부동�행태가�나타나게�될�것이며�반대로�책임성의�결핍은�도덕적�해이를�

유도할�수도�있기�때문이다(한유성,�2023).�마지막으로는�수단�간의�상충이�일어나지�

않도록�하되�서로�보완되도록�설계할�필요가�있다.�각각의�수단은�비록�약점이�있다�

하더라도�서로간의�강점을�결합한다면�효과성이�증대될�것이다(정우일�외,� 2013).�

모든�지자체에게�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수단의�조합을�제시하기는�어렵다.�다만�

각�지자체별�맥락에�맞는�진보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여러�디자인�중�성공적인�디

자인은�살아남아�반복되고�확산의�경로를�밟을�것이고,�성공적이지�못한�디자인은�도

태되고�종국에는�특정한�목적과�환경에�적합한�디자인만�존재하게�될�것이다(전영한�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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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지자체�책임성�확보�수단의�실행�방안

1.�책임성�확보�수단의�제도�설계�및�관리�방안

제4장�제4절에서�제시한�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각각에�관해�구체적인�

실행방안을�아래의�<표�5-2>에�제시하였다.�앞의�4장�4절에서�제시한�표가�정책단계

별로�구분한�후에�거버넌스별로�수단을�정리한�것과�달리�여기서는�거버넌스별로�먼저�

구분하고�다음으로�정책단계별로�정리하였다.� 2장�이론적�배경�4절에서�제시한�분석

틀에서�제시한�순서와�일치시키기�위함이다.�그리고�각�수단들을�재분류하고�종합하여�

기술하였다.�각�방안과�관련된�설문조사-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한-결과도�함께�제시

하였다.�이는�지자체의�수용성�지표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 � �

1)�자치입법�설계�방안

본�연구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영역에서도�네트워크�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며�지

역�주민의�참여가�필수적임을�피력하였다.�이를�위한�조례�마련이�필요하다.�이미�주

민�참여에�관한�조례들이�많이�있다.�그러나�이들�중에서�조직관리�참여에�관한�내용

은�찾아보기�힘들다.�개선방안으로서�첫째는�지자체�조직관리�전반에�관한�규정을�포

함하는�‘지자체�조직관리�주민�참여에�관한�표준조례안(이하�표준조례안)’을�제시하는�

것이다.�물론�이�때�표준조례안은�지나치게�상세하기보다는�대략적인�지침의�형태로�

나타나야�할�것이다(신정원�외,�2020:421).�아래�<표�5-2>에서�제시된�내용인�시민�

조직진단�의뢰�제도,�시민참여조직진단�운영,�지방의회�행정감사(조직운영�관련�포함)

에�주민모니터링단�참여,�전문평가위원회�운영,�시민배심원들의�평가�참여�등의�내용

을�포함할�수�있다.�또는�각각의�내용에�관한�개별�조례를�제개정하도록�하는�것이다.�

지자체�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개정시�조직관리�분야에�대한�감사를�

강화하도록�하거나,�지자체�조직관리�전문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지자체�조직

관리에�관한�시민배심원제�운영�조례를�제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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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관련�개선�방안

(1)�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실효화�방안

현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자체�현장에서는�구속력있는�계획으로서�활용되고�

있지�못하다.�이를�실효화하기�위하여�고려할�사항은�다음과�같다.�우선은�인력�증원

시�향후�인건비�증가�추이�등�추계내용을�필수적으로�포함하도록�하는�것이다.�이는�

인력을�증원시키는�것에�관한�일종의�내부�규제가�됨과�동시에�인력�증원과�그에�수반

하는�비용�증가에�대해�시민에게�정보를�제공함으로써�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실효성

을�확보하는�방안으로서의�효과도�있을�것이다.�다음으로는�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마

련시�시민의견을�청취하도록�하고�집행�과정에�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받게�하는�

것이다.�이러한�과정을�통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형식적�운용을�방지할�수�있게�

될�것이다.�또한�중기재정운용계획과�반드시�연계되도록�할�필요가�있다.

� � �

그림5-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관한�설문응답�결과

[인력증원 시 비용추계 결과 등 공표] [중기인력계획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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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관리위원회�활성화�방안

조직관리위원회는�기구정원규정에�규정된�자문기구이나�임의규정이어서�현재까지도�

도입되어�운영되고�있는�지자체가�그리�많지는�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그러나�지

자체�조직관리�담당자들에�의하면�지자체�조직관리�영역에서�자율성이�지금보다�확대

된다면�조직관리위원회�운영의�필요성이�있음을�인지하고�있었다.34)�다만,�지자체에�

따라서�조직관리위원회�구성이�쉽지�않은�문제가�있으므로�강행규정으로�전환을�장기

적으로�고려하되�우선적으로는�활성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

� � �

그림5-3 조직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설문응답�결과

[만약 자치단체 조직·인력관리가 자율화된다면,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관리위원회 권한이 강화되고 운
영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출처: 저자 작성

� � �

(3)�기준인건비�패널티�부여시�복수기준�제시

최근�지방교부세법�별표�규정의�개정으로�인하여�기준인건비�초과시�패널티를�부여

하는�방향으로�지자체�조직관리�방향이�전환되었다.�기준인건비를�초과하는�만큼�지방

34)�"재정�여건�대비�인건비나�이런�거는�낱낱이�공개가�되기�때문에�누가�물어보셔도�좀�시민분들이�궁
금하시면�당연히�납득이�갈�때까지�설명을�드려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해서�그냥�합리적으로�좀�
하고자�하거든요.�그래서�우려하시는�것처럼�그냥�마음대로�늘릴�수�없는거예요."(G시�조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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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를�일정�금액�감액한다는�것인데,�이에�대해서는�복수기준을�검토하는�것을�제

안하고자�한다.�기준인건비를�초과하더라도�자체재정�대비�인건비�수준을�건전하게�유

지하고�있는�지자체가�있는가하면�기준인건비는�초과하지�않더라도�자체재정�대비�인

건비�수준이�매우�높은�지자체도�있다.35)��물론�이는�지자체의�재정�여건에�따라�달라

질�것이다.�두�번째�기준을�적용하는�이유는�기준인건비가�초과되는�이유가�조직의�방

만한�운용이�아닌�급작스런�행정�수요의�증가인�경우에�구제하기�위한�것이다.�기준인

건비를�산정하는�통계�모델에서는�이러한�상황을�즉각적으로�반영하기가�쉽지�않다.�

그러나�급작스런�행정�수요�증가로�인해�지자체�재정�요건이�좋아지는�지자체라면�이

에�부응하기�위하여�인력을�증원하여�행정력을�강화하는�것이�정당화될�수도�있을�것

이므로�이런�상황이라면�구제가�되도록�하는�보완책�마련이�필요하기�때문이다.

� � �

그림5-4 기준인건비제�패널티�부과�기준�다양화에�관한�설문응답�결과

[기준인건비제 패널티 부과 기준의 다양화]

출처: 저자 작성

35)� "원래�저희가�인건비�산출을�해가지고�입법�예고시에�붙여야�되잖아요.개편할�때.�근데�계산을�해
보니까�마이너스더라고요....저희가�무보직�6급이�사실�..상반기�퇴직분들이�좀�많으셔서�이제�정
말�이제�퇴직이�없거나�그럴�때�직원들�사기를�너무�저하시키지�않는�수준으로�상반기에�(증원)을�
고려해보자�말씀드리고�줄이고..�조직�개편하면서�6급을�줄였어요.“(G시�조직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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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법규�제·개정�방안

지자체의�조직관리는�지자체가�무슨�일을�하느냐에�관한�정리가�우선되어야�한다.�

즉�사무재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이에�관한�필요성을�모두�인지하고�있음에도�현실

에서는�실행하기가�쉽지�않으므로�공식적�제도화가�필요하다.�“(가칭)공공사무�관리에�

관한�특별법”�제정�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일정한�기간(가령�5년주기)을�정해�

사무의�존속여부,�사무에�투입되어야�하는�적정인력규모�등에�대해�재검토함으로써�필

요�인력을�적재적소에�재배치하기�위함이다.�또는�사무신설시�그에�대한�일몰조건을�

부여하는�것을�검토하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고�할�수�있다.�

또한�현재�마련되어�있는�평가환류�단계에서의�제도들이�지자체�조직관리�분야에�대

해서도�작동할�수�있도록�개정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현행법�상�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감사권�및�조사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3조(시정요구)�등에�의한�시정요구�등�지방자

치단체의�조직관리에�대한�감사원,�지방의회,�행안부�차원의�감시·감독체계는�존재한

다.�그러나�이�중�“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3조(시정

요구)”�외에�조직관리에�관한�문제가�감찰�또는�감사·조사의�중심에서�논의되는�경우

는�매우�드물다(지방자치단체�조직담당자�면담,�2022.10.).�이�중�지방의회의�행정사

무감사�및�조사는�지방자치단체�내부에서�지방의회에�의한�행정통제를�할�수�있는�방

안이기�때문에�활성화되기�위한�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이때�광양시의회의�주민

참여형�행정사무감사�사례를�참조하여,�“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감사권�및�조사

권)”에�조례에�의해�‘주민모니터링단의�참여’를�채택할�수�있도록�개정하는�것을�검토

해�볼�필요가�있다.�

� � �

4)�컨설팅�지원�방안

민관합동조직진단반은�조직진단에�있어서�민간과의�거버넌스�구축을�위한�제도로서�

작년부터�시행이�권고되었다.�여전히�실제로�도입하여�운영하는�지자체가�그리�많지는�

않으나�그�참여의�필요성은�지자체�현장에서�인정하고�있는�분위기다.�다만�민관합동

조직진단반�구성에�있어서�가장�큰�애로사항은�민간�전문가를�구하기�어렵다는�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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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재�대부분의�정부�조직인력�관련�전문가는�구정,�시정보다는�중앙�혹은�공공기

관�자문�등에�집중되어�있는�경향이�있다.�또,�조직인력관리의�전문가만이�참여하는�

경향이�있다.�조직인력관리�참여풀의�개방성을�제고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참여

하고�기존에�진행되고�있는�지자체�참여예산제,�주민자치회�등의�참여인력�중�조직인

력관리를�위한�전문자원을�연계하고�풀(pool)로�관리하여�이들의�다양한�지식과�정보

와�경험이�상호공유�가능하도록�자기주도적�교육�프로그램을�미리�준비하는�것도�바람

직할�것이다.�또한�전문가와�지자체를�매칭하는�서비스를�지원하거나�지역�주민을�민

간�전문가로�교육시키는�프로그램을�도입을�검토해�보아야�한다.36)

� � �

그림5-5 민관합동조직진단�운영에�관한�설문응답�결과

[만약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출처: 저자 작성

� � �

기준인력�산정과�기준인건비�산정에�있어서� 전문기관의� 지원이�필요하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정원관리�연구회’�운영�방식을�참고할�필요가�있다.�이를�참고한다면�

36)�"저희�정원�조례�정도에�이걸�담았어요..행정시에서�의견을�받거든요.�자체적으로�행정시에서�조직�
진단해라.�읍면동�하고"� (J도�조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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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지자체�정원관리�연구회’를�행정안전부�산하에�구성하고�학계�및�전문가들로�

참여하게�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빅데이터를�활용한�조직진단기법을�개발하여�지자체의�고유한�자체적인�수요

에�적합하도록�조직을�설계하는�방안을�제공할�수�있다.�

� � �

그림5-6 빅데이터�수집·분석에�기반한�조직설계기법�마련에�관한�설문응답�결과

[민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한 조직설계기법 마련]

출처: 저자 작성

� � �

5)�디지털�플랫폼을�통한�정보�공유�및�주민�참여�방안�제시

주민의�참여를�제고하려면�주민�참여의�비용을�줄여야�한다.�최근�급속히�발전되고�

있는�디지털�기술은�관리의�효율성을�증진시키고�주민의�행정�참여에�있어서�그�비용

을�줄여줄�것으로�기대되고�있다.�

관리의�효율성을�위해서는�조직관리�정보�공유를�위한�플랫폼이�마련되어야�한다.�

현재로서는�지자체�조직담당자들�조차도�타�지역의�조직관리�정보를�공유하고�활용하

여�해당�지자체에�활용하기가�쉽지�않다.�또한�중앙정부와�조직관리�정보를�공유하는�

방식도�정형화되어�있지�않다.�양자간의�비용을�줄이기�위한�플랫폼�즉,�조직관리정보

공유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주민�참여를�위하여�투명한�정보�공개�뿐만�아니라�온라인상�참여가�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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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디지털�플랫폼이�구축되어야�한다.�참여�방식에의�디지털�플랫폼�도입과�관해

서는�우리나라에서도�행정안전부와�17개�시도의�협업하에�주민참여�온라인�플랫폼�‘주

민이(e)�직접�서비스’가� 2022년� 2월� 8일에�개설되었다.�이�곳에서는�주민조례제안,�

주민감사청구,�주민소환청구�등과�같이�법제도상�보장되어�있는�주민의�지방자치단체

의�행정에�대한�권리를�행사하기�쉽게�서비스하고�있다.�앞에서와�같이�지자체�조직관

리에�대해서도�입법�설계가�마무리된다면�이�플랫폼을�활용할�수�있다.�물론�이�플랫

폼의�활용도가�현재�그리�높지�않으므로�활용성�제고의�문제는�별개로�고민할�일이다.�

이에�더하여�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투표�제도�도입(안병준,� 2021),� 민간플랫폼을�

활용한�주민참여�제고(남태우�외,� 2021)�등도�함께�논의해�보면�좋을�것이다.

� � �

그림5-7 정보공유�및�공개를�위한�디지털�플랫폼에�관한�설문응답�결과

[만약 자치단체 조직·인력관리가 자율화된다면, 
조직인력관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지역주

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방조직관리정보 공시에 포함되는 지표 개선]

[지자체 조직관리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운영] [유사 지자체 간의 조직관리 정보 비교 및 공개]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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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제도화�방안

조직관리 수단 제도화 및 관리 방안

거버
넌스

정책
단계

주체 구분 현재
개선 및 신규 

도입
해당 법규 및 조례 등 개선 방안

계층제
(법적)
거버
넌스

정책
기획
단계

중앙

현재

§ 기준인건
비제 패널
티 부과

§ (개선)기준인
건비제 패널
티 부과기준
의 합리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
칙 별표6

§ 기준인건비제 패널티 
산정 방식에 복합지
표 고려

§ 자체재정대비 인건비 
기준 기준 포함 고려

중앙
§ 조직관리

지침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조
직관리지침의 통보)

(해당없음)

중앙, 
지자체

§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 (개선)중기기
본인력운용계
획 준수 의무 
규정 및 인건
비추계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
립·시행)

§ 규정 개정
- 인력 증원시 인건비 추

계 내용 필수 포함 내
용 구체화

중앙, 
지자체

신규

-
§ (신규)정기적 

사 무 재 평 가 
사업 도입

(해당규정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
립·시행)에 포함

§ 또는 (가칭)공공사무
에 관한 법률 제정 

지자체 -
§ (신규)인력증

원 비용추계 
결과 등 공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
립·시행)

§ 디지털 플랫폼에 공표
§ 홈페이지에 공시

정책
집행
단계

중앙, 
지자체

현재
§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 (개선)중기기
본인력운용계
획 집행 모니
터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
립·시행)

§ 규정 개정

중앙, 
지자체

신규 -
§ (신규)사무재

평가 모니터링
(해당규정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
립·시행)에 포함

§ 또는 (가칭)공공사무에 
관한 법률 제정시 조
항 신설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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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수단 제도화 및 관리 방안

거버
넌스

정책
단계

주체 구분 현재
개선 및 신규 

도입
해당 법규 및 조례 등 개선 방안

정책
평가
환류
단계

지자체, 
주민

현재

§ 지방조직
관리 정보 
공시(5대 
지표)

§ (개선)지방조
직관리 정보 
공시 개선(지
표 개선)

§ (개선)지자체
조직관리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40조(기구・정
원 운영 현황의 공개)

§ 공시 대상 확대 및 
비교정보 제공 

§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활용

국회 § 국정감사 (해당없음)

§ 국회법 제127조(국
정감사와 국정조사)

§ 국정감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7조(감사
의 대상), 제7조의 2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감사)

§ 현행 유지

감사원
§ 감사원

감사

§ (개선) 지자체 
조직인력관리 
감사 강화

§ 감사원법 제24조(감
찰 사항)

§ 지자체 조직·인력관리
에 관한 실효성 확보 

중앙
§ 정부합동

감사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제 제190
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
사) 제191조(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종류) 제1호 
정부합동감사

§ 현행 유지 

중앙
§ 행정사무

감사
   (헹정안전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9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34조
(조직분석・진단 등) 
제4항

§ 현행 유지 

중앙
§ 정부합동

평가

§ (개선)지자체 
조직관리 평
가 지표 포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34조
(조직분석・진단 등) 
제8항

§ 지자체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 조직관리 
평가지료 포함 및 지
속적 관리 

네트
워크
거버

정책
기획
단계

지자체 현재
§ 조직관리

위원회

§ (개선)조직관
리위원회 필수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 강행규정으로 전환
(장기)

§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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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수단 제도화 및 관리 방안

거버
넌스

정책
단계

주체 구분 현재
개선 및 신규 

도입
해당 법규 및 조례 등 개선 방안

넌스

설치 등)

지자체, 
주민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 (개선)민관합
동 조직진단
반 지역 주민 
포함

§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 컨설팅 지원

지자체
§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 (개선)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시민의견 청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정 개정

지자체, 
주민

§ 지자체 
조직진단

§ (개선)지자체 
조직진단시 시
민의견 청취

(해당규정없음)
§ 표준조례안에 포함
§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자체, 
주민

§ 주민 민원
§ (개선)주민 민

원 접수 통로 
다양화

(해당규정없음)
§ 표준조례안에 포함
§ 디지털 플랫폼 활용

중앙

신규

-

§ (신규)시민참
여 표준(기본) 
조례안 마련 및 
조직관리 분야 
포함

§ (참고) 서울특별시 시
민참여 기본 조례

§ 표준조례 제정 및 운영

중앙, 
지자체

-
§ (신규)시민 조

직진단 의뢰 제
도(조례마련)

(해당규정없음)
§ 표준조례안에 포함
§ 개별 조례 마련

지자체, 
주민

-
§ (신규)시민참

여 조 직 진 단 
운영

(해당규정없음)

§ 표준조례안에 포함
§ 시민참여형 시나리오 

워크숍 활용
§ 시민행동강령

정책
집행
단계

지자체, 
주민

현재 § 주민민원
§ (개선)주민민

원 상시 모니
터링

(해당규정없음)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자체, 
전문
기관

신규 -

§ (신규)민원 빅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
반한 조직설
계기법 마련

(해당규정없음) § 컨설팅 지원

정책
평가
환류
단계

지자체, 
주민

현재

§ 지방의회 
행정감사

§ (개선)지방의
회 행정감사
에 주민모니
터링단 참여

§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규정 개정

지자체
§ 자체감사
§ 감사위원회

§ (신규)독립적
인 감사기구의 
조직관리통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
의 설치)

§ 지자체 감사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정 및 운영 



제5장� |�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실효성�확보�방안

247

2.�사회적�인식�전환�방안

1)�각�지자체별�조직건전성에�관한�조직학습

지자체�각자의�조직건전성의�내용은�지자체�각자가�결정해야�한다.�다만�지자체�재

정의�한계�하에서는�지자제는�계층제�거버넌스에서�제시된�국가�전체�관점에서의�조직

관리�기준을�평균적인�틀로�삼아야�한다.�그런�다음�네트워크�거버넌스를�통해�자체적

인�적정�규모�즉�조직컨전성�내용을�구체화�나갈�수�있다.�비록�시간이�소요되더라도�

조직학습이�이루어지기까지�반복해야�한다.

2)�공무원�교육

조직관리에서�이�같은�시민참여를�위한�정부의�역할,�소통의�변화와�환경변화�대응

능력�제고도�중요하다.�각�지자체는�시민사회�발전과�공익활동�증진을�위해�시민사회

의�자율성ㆍ다양성ㆍ독립성을�보장하고�시민�공익활동의�가치를�존중하면서�이를�위축

시키는�제도와�관행을�없애는�데�노력해야�한다.�하지만�여전히�지자체가�허용하는�범

조직관리 수단 제도화 및 관리 방안

거버
넌스

정책
단계

주체 구분 현재
개선 및 신규 

도입
해당 법규 및 조례 등 개선 방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합의제감사기
구의 운영)

§ (지자체) 행정감사 규칙

§ 감사 메뉴얼에 포함

지자체, 
주민, 
전문가

신규

-
§ (신규)전문평

가위원회 운영

§ (참고)지역주민의 지
자체 시책·사업평가 참
여 관련 조례(예: 충첨
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에 관한 조례) 

§ 표준조례안에 포함
§ 또는 지자체 조직관리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에 관한 조례 제정

지자체, 
주민

-
§ (신규)시민

배심원들의
평가 참여

§ (참고)서울특별시 민
원배심제 운영 조례, 민
원배심원제 운영 조례
(김천시·나주시 등) 

§ 표준조례안에 포함
§ 또는 지자체 조직관리

에 관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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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에서�관리,�지원�차원의�민관협력�조직체계와�인사운영�시스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어,�그�개선방안�마련이�시급하고�절실하다.�특히�정부�조직관리에서�시민

참여는�고도의�소통협력�능력이�긴요하다.�관련�담당인력의�배치,�업무별�맞춤형�공무

원�소통협력교육�등�인사제도�차원의�개선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기존의�관리,�

통제,�지원�중심의�협력�조직을�소통과�협력을�중심으로�개편하고�관련�연구원내�정책

소통협력�연구센터�등�기구�설치를�통한�환경변화�대응�연구지원도�추진할�만하다.�각�

지자체의�규모별�‘운영�매뉴얼’의�마련도�필요할�것이다.�일례로�서울시�산하�각�기초

자치단체에서�운영했던�‘민관협력학교’�혹은�아카데미�프로그램의�사례를�원용하여�시

민협력을�위한�대�공무원�교육�프로그램�마련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

� � �

그림5-8 공무원�교육에�관한�설문응답�결과

[만약 자치단체 조직·인력관리가 자율화된다면, 사전에 조직인력관리에 관한 공무원교육 실시, 지역별 
싱크탱크 구축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출처: 저자 작성

� � �

3)�시민�교육

아직까지�우리나라의�시민�참여�수준은�그리�높지�않다.�지자체�행정에서�지역�주민

의�참여를�기대할�수�있는�지역은�더군다나�아직까지�그리�많지�않다.�그렇다�하더라

도�지역�주민들이�꾸준히�행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지자체�행정

에�관해�학습하는�과정을�통해�주민의�참여�역량이�길러질�것이다.�



제5장� |�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책임성�확보�수단의�실효성�확보�방안

249

또한�건전한�시민자원의�참여를�위한�운영개선책�마련�또한�필요하다.�이해충돌상피

제도,�참여자들의�행동강령(Code�of�Conduct)�같은�것도�필요하다(아래�<표�5-3>�참

고).�그간�조직개편을�위한�대부분의�작업은�전문가�참여가�주였다.�물론�전문가도�시

민이지만�각자의�전문영역과�이해관계가�있어서�완전히�중립적이기�어렵다.�참여자의�

구성에�있어�이해관계를�대변하지�않는�선량하고�중립적인�사람을�널리�물색하고,�내

부의�규제와�규범,�기본자세�정립을�통해�자기통제가�가능하게끔�해야�할�것이다.

시민참여라는�실험의�결과에�대해�현재로서는�철저하고�균형잡힌�견해를�가질�수�있

다고�확신하기는�어렵다.�그러나�그러한�시도는�추진되어야�한다.�왜냐하면�많은�학자

들은�시민참여와�행정에�대한�시민의�관여는�참여�없이는�얻을�수�없는�시각과�견해를�

정부에게�제공해�주어,�불이익을�받는�집단의�경험을�정부에�제공하여�이미�봉사하도

록�되어�있는�사람들에게는�더욱�부응하도록�촉구할�수�있다고�믿기�때문이다(정우일,�

2013).

"참여행정�모형을�고안하고�실험하는�데에�따르는�비용이�상당할지라도�그럼에도�시

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정우일� 외,�

2013:38)

� � �

표5-3 시민의�지지체�조직관리�참여�관련�행동강령�예시

민, 관의 조직인사관리 참여 관련 대응 요령과 기본자세(예시)

1) 민과 관 모두, 관계 법제의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기본이다

우선, 지자체의 담당자를 비롯한 실무부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각 지자체의 
해당 조례나 기관별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등의 관련 ‘운영 매뉴얼’의 내용
을 두루 살피고 익히면서, 수시로 상위기관의 조직인력관리 운영부서의 담당자와 협의하거나 조력을 구한
다.
 
2) 민의 경우, 각 지자체의 조직인력관리와 관련된 정책자료, 관심 있는 정보의 유무나 내용을 살피고 필
요한 정보자료를 청구, 요청하도록 한다.
먼저 조직인력관리와 관련된 정보공개 목록을 확인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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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www.open.go.kr),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프리즘(prism.go.kr), 알리오(alio.go.kr), 클린아
이(cleaneye.go.kr), 각 지자체의 연구원, 유관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이지나 발간물도 좋은 참조 대상이
다.

3) 조직인력관리와 관련 민관 간 자세의 기본은 상호존중과 신뢰다. 마치 산마루턱에 앉아 위쪽과 아래쪽
을 두루 살피듯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이다.

조직인력관리의 참여자와 담당 행정공무원은 민관이 만나는 새로운 접점이자, 열린 행정과 시민참여의 최
전선이다. 담당자는 ‘나를 통해 시민은 기관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에게 시민은 
여럿 중 하나이지만, 시민에게는 내가 전부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자는 기관 구성
원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경청과 친절에 힘써야 한다.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 
관련 공공정보를 독점하려는 구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공직자와 시민의 조직인력관리에 관한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도 항시 염두에 둬야 한다. 관의 민에 대한 
불신 못지않게 민의 관에 대한 불신도 크고 뿌리 깊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성심으로 질의와 요구를 
대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소상히 안내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한 절차와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도 자신의 소관사항,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밝혀, 혹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4) 민은 해당 기관의 이모저모와 행정문화를 될 수 있으면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게 좋다. 공공기관의 업
무처리 절차와 과정도 존중해야 한다.

이곳저곳 무분별하게 연락하고 온갖 요구를 늘어놓거나 무조건 상급기관 또는 윗선을 찾는 일도 삼가야 
한다. 특히 민원해결의 목적으로 이 수단을 활용해서는 안되는 원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고 구
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 조직인력관리 관련 법제와 그 운영절차만이 아니라, 그 조직의 업무자체의 
유관 법제와 기관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도움도 청할 수 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정신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만
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도 함께 추구한다는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한다.

5) 관련 참여기재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동요렁, 사전체크 사항을 점검한다.  

사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관련인과의 연계성 등의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즉
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해당사안을 회피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참여시 참여자의 발언은 균등하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고 타인의 의견표명을 중단하는 행위
는 금지한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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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소년�교육

지역의�역량있는�시민은�하루�아침에�길러지지�않는다.�청소년�시기부터�공공문제에�

관해�관심을�갖고�참여하는�것이�당연시되도록�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지

식�위주의�전달이�아닌�참여형�학습이�주요�내용이�되어야�한다.�건전한�참여자원을�

계속적으로�충원하고�조직화하기�위해�각�지역의�학교와�연계하여�청년들이�유관�프로

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일정�정도�실제�참여를�보장해야�한다.�예를�들어,�행

정개혁시민연합에서는�각�대학과�연계하여�정책실습�프로그램을�통해�각�공공기관과�

지자체의�갈등관리,�반부배,�정보공개,�혁신�관련�청년옴부즈만�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다.�청년의�자기주도적�정책제안�학습과�공공의�행정현장을�탐방하며�간접경험을�통

해�공공의�조직,�인사,�재정,�문화에�관한�이해를�키우면서�중앙,�지역,�공공기관의�

일에�관심도를�높여�건실한�사회적�자본을�형성해주는�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이다.�이

러한�방식으로�각�지역의�대학들과�연계하여�조직인력관리를�위한�정책랩,�사례연구,�

정책제안�등의�교육프로그램과�참여를�연계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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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소결

본�장에서는�제4장에서�도출한�책임성�확보�수단이�지자체�현장에서�실효성을�가지

기�위해�고려해야�할�요소들을�검토해�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지자체�조직관

리�거버넌스�참여자들의�전략의�스펙트럼은�다양하며�이는�지자체�조직관리�책임성�확

보�혹은�조직건전성�확보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고�또한�부정적�영향을�미칠�

수도�있음을�확인하였다.�따라서�거버넌스�참여자들�일부에게만�권한이�치우치지�않도

록�즉,�견제와�균형이�이루어지도록�다양한�책임성의�확보�수단의�조합이�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의�노력�뿐만�아니라�지자체�자체적인�노력이�필요

하다.�법령�제개정�등과�같은�중앙정부의�제도�설계�노력�뿐만�아니라�조례�등을�통한�

지자체의�제도�설계�노력이�필요하다.�본�장에서는�제시된�각�수단들이�현실화되기�위

한�제도적·관리적�방안에�관해�제시하였다.�장기적으로�지자체마다�조직학습이�이루어

지기까지의�시간이�필요하다는�전제로�공무원�교육,�시민�교육�나아가�청소년�교육�방

안도�제시하였다.�물론�이는�예시적�제안이므로�좀�더�구체적인�방안에�관해서는�추가

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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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연구의�요약

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영역에서의�책임성�문제를�논의하고�있다.�중

앙정부의�권한을�지방정부에�이양하겠다는�논의는�계속되어�왔으나�최근�들어�더욱�활

발해지고�있다.�이는�지자체�조직관리�영역에서도�마찬가지이다.�따라서�현재의�책임성�

확보�제도가�적정한지를�살펴보고,�보완할�부분에�대해서는�재설계가�필요한�시점이다.

본�연구에서�주장하는�바는�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영역에서도�책임성�개념의�확대

가�필요하며�기존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를�주축으로�하는�계층제·법적�거버넌

스뿐만�아니라�자체적인�거버넌스�즉,�지방의회와�주민까지�포함한�네트워크�거버넌스

도�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우선�지자체�조직관리와�책임성,�수단�

설계에�관한�이론을�살펴보았다(2장).�그리고�국내외�사례�검토와�책임성�인식�분석에�

근거하여�각각의�거버넌스별로�타당성�있는�책임성�확보�수단을�제시하였다(3,4장).�마

지막으로는�각각의�수단들이�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성과에�영향을�미치는�조건(맥

락)을�검토하여�이를�반영한�수단�설계�방식과�장단기�실행방안을�제시하였다(5장).�

각�거버넌스에서�작동되는�다양한�책임성�확보�수단들이�필요한�만큼�각�수단들을�

결핍과�과잉의�문제가�나타나지�않도록�균형과�조화의�원리에�기반하여�설계하는�것이�

중요하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각�수단들을�거버넌스와�정책�과정에�따라�구분하여�

체계적으로�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관계를�주축으로�하는�계층제(법적)�거버넌스에서는�조직

관리의�비용이�국가�전체에�있음을�인식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국가�차원의�총체적�

합리성(도구적�합리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설계하였다.�각�정책�과정별로�다음과�같

은�책임성�확보�수단의�개선�또는�신규�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정책기획단계에서는�

기준인건비제�패널티�부여�시�복수�기준�적용,�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준수�의무�규정�

도입�및�인력�증원시�인건비�추계�내용�필수�포함�내용�구체화,�정기적�사무재평가�사

업�도입�등의�내용을�제시하였다.�정책집행단계에서는�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집행�모

결론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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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사무재평가�모니터링,�주민민원�상시�모니터링,�사무재평가�모니터링�등의�수

단을�제시하였다.�정책평가환류단계에서는�지자체�조직관리�공시�지표�개선,�지자체조

직관리정보공유�시스템�마련�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

지자체와�지방의회,�주민과의�관계를�주축으로�하는�네트워크�거버넌스에서는�조직관리

의�편익이�지역�주민에게�고루�돌아갈�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지자체�차원의�국지적�

합리성(합의적�합리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설계하였다.�정책�과정�별로�아래와�같은�책

임성�확보�수단의�개선�또는�신규�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정책기획단계에서는�조직관리

위원회�지역�주민�포함,�민관합동�조직진단반�지역�주민�포함,�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시

민의견�청취,�지자체�조직진단시�시민의견,�청취,�시민�조직진단�의뢰�제도,�시민참여조

직진단�운영�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정책집행단계에서는�주민민원�상시�모니터링,�민원�

빅데이터�수집�및�분석에�기반한�조직설계기법�마련�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정책평가환

류단계에서는�지방의회�행정감사에�주민모니터링단�참여,�독립적인�감사기구의�조직관리

통제,�전문평가위원회�운영,�시민배심원들의�평가�참여�등의�수단을�제시하였다.

이와�같이�제시된�수단들이�모든�지자체에서�모두�다�잘�작동되기는�어렵다.�각�지

자체의�맥락에�따라�실효성�여부가�달라질�것이다.�맥락에�따라�조직관리�거버넌스�참

여자들�간의�상호작용�방식이�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따라서,�지자체�조직관리�거버

넌스�참여자들의�동기와�전략�스펙트럼을�분석하였다.�이들은�각기�지자체�조직관리�

책임성�확보�혹은�조직건전성�확보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고�또한�부정적�영향

을�미칠�수도�있음을�확인하였다.�이를�고려한�수단�조합의�방향은�각�주체에�대하여�

책임성의�결핍�또는�과잉이�일어나지�않도록�견제와�균형의�원리에�따라서�설계가�되

어야�한다는�것이다.�각�수단의�조합은�지자체마다�다르게�나타날�수�있다.�각�지자체

의�상황이�다른�만큼�각기�다른�수단의�조합이�나타나�진보과정을�거치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장단기�실행방안을�제시하였다.�우선�책임성�확보�수단의�제도�설계�및�

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표준조례안�마련�등�자치입법�설계�방안,�기구정원�규정�개

선�방안,�기타�법규�제개정�방안�디지털�플랫폼을�통한�정보�공유�및�주민�참여�방안�

등이�그것이다.�장기적으로는�사회적�인식�전환이�필요한만큼�이를�위해서는�각�지자

체가�조직건건성에�관한�조직학습을�하여야�하며,�공무원�교육,�시민�교육,�청소년�교

육�등을�통해�이를�촉진하여야�할�것을�제안하였다.

이같은�제도적�보완�노력은�궁극적으로�지방의�권한�확대의�안전판으로�작용하여�부

작용을�최소화하는�지방분권�실현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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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연구의�의의�및�향후�연구�방향

1.�연구의�의의

본�연구가�가지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첫째,�지방시대에�맞는�조직관리�책임성�

제도설계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국가�차원의�단순�통제방안이�아닌�지방분권�활성

화를�전제로�한�책임성�제고�방안이라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화된다.�

둘째,�정책수단�연구와�거버넌스�연구�그리고�조직에�대한�연구를�결합하여�현실�세

계에서�실제로�일어나는�역동적인�상황들을�보다�세밀하게�포착하고자�노력하였다.�이

는�정책�수단이�정책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에�새로운�이론적�틀을�제시하는�

것이라�할�수�있겠다(전영한·이경희,� 2010)

셋째,�제도�설계�연구에�있어서�다각도의�방법론을�적용하였다.�책임성�제고�수단의�

도출을�위하여�국내외�제도들을�분석하였을�뿐만�아니라�실효성�확보를�요인을�추출해�

내기�위하여�면담�자료를�근거로�한�행태�차원의�분석과�결합하였다.�뿐만�아니라�텍

스트�분석,�Q방법론�등을�적용하여�보다�심화된�방법론을�적용시키고자�하였다.

2.�향후�연구�방향

본�연구에서�제시하는�네트워크�거버넌스는�지자체가�자체적으로�구축해야�하는�것

으로�지자체의�역량과�과거�역사적�경험에�따라�그�성과는�매우�다를�수�있음을�고려

할�필요가�있다.�더�나아가�자체적인�네트워크�거버넌스�구축에�매우�오랜�시간이�걸

릴�수도�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따라서�지자체의�유형별로�변용된�방식의�거버넌

스를�구체화하는�방향의�연구가�추가로�진행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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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록�2-1 지자체�조직관리�담당자�대상�설문�기초통계자료:�지자체�유형별�분포

지자체 유형 빈도 퍼센트

특광역시 10 14.1

광역도 8 11.3

50만 이상 시 4 5.6

50만 미만 시 6 8.5

도농복합 11 15.5

5만 이상 군 8 11.3

5만 미만 군 20 28.2

특별시 자치구 0 0.0

광역시 자치구 4 5.6

전체 71 100.0

표�부록�2-2 지자체�조직관리�담당자�대상�설문�기초통계자료:�나이별�분포

나이 빈도 퍼센트

20세 이하 0 0.0

21~30 7 9.9

31~40 29 40.8

41~50 28 39.4

51~60 7 9.9

61세이상 0 0.0

전체 71 100.0

부록2: 설문 기초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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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부록�2-3 지자체�조직관리�담당자�대상�설문�기초통계자료:�직급별�분포

직급 빈도 퍼센트

9급 3 4.3

8급 10 14.3

7급 32 45.7

6급 23 32.9

5급 이상 2 2.9

전체 70 100.0

결측 1 　

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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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sign� of� Instruments� for

Securing� Local� Government�Organizational�

Management� Accountability

This� study� investigates� accountability� challenges� within� the� domain�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has� not� only�

persisted� but� also� gained� momentum� in� recent� times,� significantly� impacting� the�

management� structures� of� local� municipalities.� Consequently,� it� becomes�

imperative� to� critically� assess�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accountability�

frameworks�and�contemplate�their�redesign�to�address�any�identified�shortcomings.

The� central� argument� of� this� study� calls� for� a� broader� understanding� of�

accountability� within�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It� asserts� that�

beyond� the� traditional� hierarchical� and� legal� governance� structures,� which� are�

predominantly�centered�on�the�relationship�between�central�and�local�governments,�

the� implementation� of� self-governance� or� network� governance� is� crucial.� Such� an�

approach� ought� to� extend� beyond� local� councils� to� effectively� include� citizens.

To� this� end,� this� study� firs� explores� theories� related�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accountability,� and� instrument� design� within� local� government�

entities� (Chapter� 2).� Drawing� upon� analy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perceptions� of� accountability� the� research� proposes� viable�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each� type� of� governance� (Chapter� 3,� 4).� Finally,�

it� reviews� the� conditions� (context)� influencing� effectiveness� to� ensure� the�

proposed�mechanisms�can�achieve�desired�outcomes,� thereby�outlining� instrument�

design�methods�and�strategic�plans�for�both�short-�and� long-term� implementation�

(Chapter� 5).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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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necessity� for� diverse� mechanisms� to� safeguard� accountability� across�

distinct� governance� frameworks,� it� is� essential� to� systematically� organize� each�

mechanism.�Consequently,� the� study� systematically� categorizes� these�mechanisms�

according� to� governance�models� and� policy� processes.

In� the� context� of� hierarchical� (legal)� governance,,the� design� aims� to� foster� the�

overall� rationality� (instrumental� rationality)� at� the� national� level.� This� is�

accomplished� by� elucidating� that� the� cost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distributed� across� the� nation.

For� each� stage� of� the� policy� process,�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r�

introduces� new�measures� to� secure� accountability.

During� the� policy� planning� phase,� recommendations� include� applying� multiple�

criteria�when� imposing�penalties�under�the�standard� labor�cost�system,� introducing�

obligations� to� adhere� to� the� mid-term� basic� manpower� management� plan,�

mandating� the� inclusion� of� labor� cost� estimates� in� personnel� augmentation�

proposals,� and� initiating� regular� administrative� reevaluation� projects.� The� policy�

execution� phas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id-term� basic� manpower� management� plan,� administrative� reevaluation,�

constant� resident� complaint� monitoring,� and� administrative� reevaluation�

monitoring.� For� the� policy� evaluation� feedback� stage,� improving� the�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disclosure� index� and�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are� proposed.

For� network� governance� the� objective� is� to� ensure� that� the� benefit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equitably� distributed� among� local� residents.� This�

involves� enhancing� local-level� rationality� (consensual� rationality)� through� the�

inclus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committee,� joint�

public-private�organizational� diagnosis� teams,�and�by�soliciting� citizen� feedback�on�

the� mid-term� basic� manpower� management� plan� in� the� policy� planning� stage.� In�

the� policy� execution� stage,� proposals� include� regular� monitoring� of� resident�

complaints� and� developing� organizational� design� techniques� based� on� big� data�

analysis� of� such� complaints.� In� the� policy� evaluation� feedback� stage,� involving�

citizen� monitoring� groups� in� the� local� council's� administrative� audits,� establishing�

independent� audit� mechanisms� for� organizational� management� control,� and�

encouraging� citizen� juror� participation� in� evalu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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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diverse� contexts� of� local� governments,�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posed� mechanisms� will� vary,�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dynamics� among�

organizational�management�governance�participants.�Therefore,�this�study�analyses�

the� motivation� and� strategy� spectrum�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governance� participants.� They� confirmed� that� their� involvement� can�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secur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accountability� or� organizational� health.� The� approach� to� combining� these� means�

should�adhere� to� the�principle�of�checks�and�balances,�ensuring�that�accountability�

is� neither� lacking� nor� excessive� for� any� entity� involved.� Given� the� varying�

circumst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means� will�

naturally� differ� and� evolve� through� a� progressive� process,� ensuring� alignment.

Finally,� the� study� presents� a� short-� and� long-term� implementation� strategies�

including� system� design� and�management� plans� for� enhancing� accountability.� This�

encompasses� drafting� standard� ordinance� proposals,� improving� regulations� on�

organizational� quotas,� revising� other� legal� measures,� and� facilitating� information�

shar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via� digital� platforms..To� foster� long-term� social�

awareness,� it� is� imperative�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engage� in� organizational�

learning� regarding� organizational� health.� This� should� be� facilitated� through�

educational� initiatives� targeting� public� officials,� citizens,� and� youth,� thereby�

promot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Such�efforts� to� supplement� institutional� frameworks�ultimately� act� as� safeguards�

for� the� expansion� of� local� authority,� contributing� to� a� decentralized� governance�

model� that� minimizes� adverse� effects,� thereby� enhancing� accountability� and�

organizational� integrity� within� local� governments.


